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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신과 통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지 5년, 이제 그 성과와 한계에 한 스스로의 

평가를 국민들 앞에 내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은 말 그 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신과 통합의 길목마다 어김없이 

반발과 항, 분열 세력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의 왜곡과 호도 앞에 

정부의 어떤 정책 활동도 사실 그 로 국민들에게 달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신과 통합 

과정에서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은 참여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특정 정부에 한 객 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정책추진 당시의 

목표와 정책 환경이 객 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우여곡 과 

해결과정, 해결방법도 가  상세하게 달되어야 합니다. 객 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증언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이런 고민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  77개 과제를 선정, ‘정책 

과정 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명칭을  ‘정책보고서’로 한 것도 일반 백서 처럼 정책의 진행

일지나 자료를 모아 놓는 수 이 아니라 정책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005년 11월 노무  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정책보고서 작업은 청와  비서 실별 집필 

T/F 과 정책기획 원회 주 으로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생생한 기록을 만들기 해 ‧
직 국무총리와 청와  수석  보좌 과 비서 , ‧ 직 장‧차 과 담당 공무원, 시민사회 단체, 

국회의원 등을 직  는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회 속기록과 언론 보도, 각계의 성명서와 

기고문을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책보고서는 일반 백서와 차별화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해 몇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정책과정’ 심으로 기록하고자 하 습니다. 정책추진과정의 우여곡 과 정책에 여

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 국정의 소 한 경험들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입니다. 

정책과정 심의 기록은  ‘사  기억’을 ‘공공의 기록’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성과의 나열이나 자화자찬이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의 다양한 찬반 논란을 객 으로 

기술하고자 하 습니다. 때문에 77개 과제 에는 성과가 미흡한 과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객 인 자료와 논증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에 한 잘못된 인식이나 정치  곡해를 

바로 잡고자 하 습니다.

넷째, 차기 정부에 넘겨  인수인계서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권력만의 인수인계가 아닌 정책의 

실질 인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나 조직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소 한 경험을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정책보고서는 크게 사회정치 개 , 정책추진, 정부 신, 청와  

개  등 4개의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주제는 다시 사회정치개  분야 7개 과제, 정책

추진 련 경제 분야 17개, 사회분야 24개, 통일외교 분야 6개 등 47개 과제, 정부 신 분야 21개 

과제, 청와  개  분야 2개 과제 등 6개 분야 총 77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정책보고서』작성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집필을 책임진 

청와  각 비서 과 담당 행정 , 부처의 담당 공직자, 국책  민간연구기 의 연구원들이 참여

하 습니다. 집필 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 원은 물론 국정과제 원들의 

극 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한 부분의 과제들이 객 성을 확보하기 해 많은 외부 문가들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의 ‧ 직 장차 이 해당 과제를 직  검토하거나 인터뷰에 

극 참여해 주었습니다. 특히 청와 의 직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직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정해 주었습니다.

정책기획 원장으로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정책보고서 집필 과정에 참여하여 심 을 기울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 직 공직자, 국책  민간 연구소 계자 분들께 발간사를 빌어 심심

한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이 정책보고서는 국민은 물론 련 공무원과 문가들이 쉽게 근하고 리할 수 있도록 

 과제를 PDF 일 형태의 CD로 제작 배포할 것입니다. 청와  리핑  정책기획 원회 홈

페이지, 국가기록원 통령기록  홈페이지에 올려 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게 하 습니다. 각 

연구기 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료의 재배포  연구자의 자유로운 인용도 허용할 것

입니다. 

정책보고서를 내놓는 지  이 순간, 정책과정 심의 새로운 백서 문화를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냉철한 평가에 한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정치  견해의 차이를 떠나 정책성과와 한계를 객

으로 기록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으려 했던 참여정부의 노력과 진실이 있는 그 로 읽 지기를 

바랄뿐입니다.

우리 국민의 애정 어린 비 과 조언, 따뜻한 로를 기 하는 마음으로『참여정부 정책

보고서』를 국민께 바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통령자문 정책기획 원장  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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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권과 분산정책

제1장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왜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인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불균형발전정책-

“목표는 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도 의 

임기 에 그간 서울로만 올라오던 이삿짐 보따리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환 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을 신주체, 역동  발 의 주체로 착실히 육성함으

로써 ‘지방화를 통한 국가의 선진화’를 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노무

 통령이 2003년 6월 12일 “국가균형발 을 한 구 구상”에서 밝힌 내용으로 

참여정부 균형발 정책의 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그 다면 참여정부가 다수 공공기 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역  정부에서는 수도권 인구집 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해 많은 정책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의 제4장에는 

지역균형발 이 지역개발정책의 기본 목표가 됨을 명시 으로 표 하고 있으며 국

토개발의 기본목표도 ‘인구의 지방정착유도’와 ‘개발가능성의 국  확 ’에 둠으

로써 ‘지역균형발 ’을 국가 공간정책의 최우선 방향으로 설정하 으며,「수도권 정

비계획법」을 제정(1982)하여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 을 극 으로 규제하

다.1) 그러나 이러한 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은 완화되기는커녕 그 격차는 오히려 더욱 벌어졌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 심화 

국토면 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약 48%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 공공기 의 85%, 100 기업의 91%, 벤처기업의 70%, 제조업체의 57%, 

융 출의 67%가 집 되어 있다(<그림 1-1> 참조). 이 게 국민경제의 추를 이루

는 공공기 과 민간기업 등 각종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 되면서 지방과의 경제  

격차가 더욱 확 되어 왔다. 

1) (사)한국지역개발학회․(사)한국정책학회, 「새로운 국가균형발  패러다임의 모색」, 국가균형발

을 한 공동학술 회 2003.10.30.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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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균형발 원회, 2005, 수도권 재창조의 비 과 략

<그림 1-1> 경제 및 행정기능의 수도권 집중현황

끊임없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해방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해온 수도권 인구는 1970년  이후 본격 인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격히 증가하여, 2004년 재 국인구의 47.9%가 거주하고 있다. 이러

한 수도권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에는 수도권의 인구가 국인구의 

50%에 도달할 것으로 상된다(<그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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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균형발 원회, 2005, 수도권 재창조의 비 과 략

<그림 1-2> 수도권의 인구집중 추이

이와 같이 심각한 인구집 으로 인하여 수도권은 주요 선진 외국의 수도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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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동경권이나 국의 런던권, 랑스의 리권과 비교해도 세계에서 유래가 없

을 정도로 과 한 지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그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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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가균형발 원회, 2005, 수도권 재창조의 비 과 략

<그림 1-3> 수도권 인구비중의 국제비교

1970년  반이후 잠시 동안 감소추세에 있던 수도권으로의 유입인구는 외환

기 이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 다. 더욱이 은층의 수도권 유입이 커지면서 수도

권의 인구집  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으로 두되었다.  2003년 재, 수도권

으로의 순유입인구 13만 7천명의 분포를 보면 20 가 10만 2천명(77.4%), 10 가 1

만 3천명(9.6%), 30 가 1만 2천명(8.7%)를 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 참조).

   자료 : 국가균형발 원회, 2005, 수도권 재창조의 비 과 략

<그림 1-4> 수도권으로의 인구순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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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부익부, 지방은 빈익빈

인구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다른 지방과의 소득격차도 차 벌어지고 있어 지역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를 들어 수도권의 2001년 지역총생산(GRDP)은 

1989년 국평균 비 약 8.5배 성장한 반면에 지방은 2.2배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5> 참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나타내는  다른 

인 재정자립도와 사회불평등지수인 지니계수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수도권

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82.7%인 반면에 비수도권은 45.7%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지

역간 소득격차를 지니계수로 보면 1990년 0.077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0.123으로 

 격차가 확 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지역간 경제활동 분포의 균등성을 측정하

는 지표로 지역간 완  균등한 분포일 경우 0으로 나타나며, 지역간 완  불균등한 

분포일 경우 1로 나타난다. 따라서 1에 가까워질수록 불균등한 분포를 의미한다.

       자료 : 국가균형발 원회, 2005, 수도권 재창조의 비 과 략

<그림 1-5> 수도권과 지방의 GRDP 변화

<균형발전의 동력!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 다면 불균형 발  문제 해결을 한 참여정부의 안은 무엇인가? 노무  

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수도권 과 해소와 지역균형발 을 한 안의 하나로 ‘ 앙

행정기 의 부속기 , 정부투자기 ․출연기  등 공공기 을 극 으로 지방에 이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그동안 역  정부에서 도시 인구분산 시책으로 

공공기 의 지방이 방안이 3차례에 걸쳐 추진된 바 있으나 실행까지는 이르지 못

한 경우도 있었고 실행되었더라도 종합 인 지원책이 부족하거나 이 기 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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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옴으로써 그 효과는 기 했던 것만큼 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산발적인 개별이전 방식으로 이전효과 미흡

1971년에 확정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72～81년)은 서울에 입지할 필요가 

없는 공서와 국 기업체의 연고지 분산 등 공공기 의 지방이  필요성을 제기하

다. 이에 따라 1972년 통령지시로 청와  비서실에서 작성한「 도시인구분산

시책」에서는 정부소속기 인 교육․연구․시험기 , 정부투자․출자기업  군기 의 

지방이  방안을 제시하 으나 결국은 실행되지 않았다. 

처음으로 실행에 옮겨진 계획은 1973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한「 도시인구분

산책」이다. 이 계획에서는 46개 정부소속․출연기   정부투자․출자기 의 지방이

 방안을 제시하 으며 통령 보고와 결정과정을 거친 후 본격 으로 추진하 다.

1980년 수립된 제2차 이 계획은 경제기획원에서 수도권문제심의 원회에 수도

권 문제를 보고할 때 원장인 국무총리의 지시로 추진하 다. 이 계획에서는 정부

소속․출연기   정부투자기  14개를 지방으로 이 하기로 하 다. 

1985년에 수립된 제3차 이 계획은 수도권지역에 응하는 지역경제권 육성을 

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 추기 인 처․청단  기 의 부권 이 을 추진하 고, 

1990년 지역균형발 기획단에서 이를 재검토하여 9개 청단 기  등을 정부 청

사로 이 하기로 결정하 다.

이 게 3차례에 걸쳐 추진한 정책을 보면 이 상기  선정 기 의 경우 제1, 2

차 이 계획에서는 비교  이 이 용이하고 이 비용이 게 들거나 이  효과

가 클 것으로 상되는 기 이었고, 제3차 이 계획에서는 기능이 특정분야의 다른 

기 과 연계가 거나 지방 입지가 효율 인 기 이었다. 이처럼 3차례에 걸친 공

공기  이 계획에 의해 선정된 이 상기 은 총 76개로 이 가운데 정부소속․출
연기 이 53개, 정부투자․출자기 이 23개 다.

이 방식을 살펴보면 일부 연구기 의 덕연구단지 이 과 청(廳)단 기 이 

으로 이 (제3차 이 계획)한 집단이  방식이었고 나머지 기 은 개별이  방식

으로 이 하 다.  

이 지역 선정은 제1차 이 계획에서는 지방에 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

이나 업무상 상호연 기 은 동일지역으로, 제2차 이 계획에서는 수도권 외곽지

역과 ․충청지역으로 이 하도록 하 다. 제3차 이 계획에서는 당  이 효과

가 클 것으로 상되는   신탄진 등 부권에 한정하 으나 최종 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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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산지구로 결정하 다. 이 상지역의 분포를 보면 수도권 지역에 30개 기

을 계획하 고,   충청지역에는 33개 기 , 그 외 지역에는 13개 기 을 계획

하 다.

구        분 수도권 ․충청권 기타권 합계

1차

(1973)

정부소속․출연기 18 6 - 24

정부투자․출자기 5 6 11 22

소       계 23 12 11 46

2차

(1980)

정부소속․출연기 6 5 2 13

정부투자․출자기 1 - - 1

소       계 7 5 2 14

3차(1985, 1990) 정부소속기 - 16 - 16

총  계

정부소속․출연기 24 27 2 53

정부투자․출자기 6 6 11 23

합       계 30 33 13 76

<표 1-1> 지역별 이전계획 현황

체 이 계획 기  76개  59개 기 이 이 함으로써, 이 계획에 한 이 실

의 비 이 78%로 높은 편이었다. 이 을 계획한 정부소속․출연기  53개 기   38

개 기 을 이 하 고, 정부투자․출자기  23개 가운데서는 21개 기 을 이 하 다.

그리고 이 하는 국 기업체 등에 해서는 부지알선, 지방정착비용, 주택조합설

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 작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 다.

구        분 수도권 ․충청권 기타권 합계

1차

(1973)

정부소속․출연기 15 3 - 18

정부투자․출자기 8 3 10 21

소       계 23 6 10 39

2차

(1980)

정부소속․출연기 2 6 1 9

정부투자․출자기 1 - - 1

소       계 2 6 1 9

3차(1985, 1990) 정부소속기 - 11 - 11

총    계

정부소속․출연기 17 20 1 38

정부투자․출자기 8 3 10 21

합       계 25 23 11 59

주 : 2차 이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97년에 이 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자체계획에 의한 

이 으로도 볼 수 있어 이 실 에서 제외하 음     

<표 1-2> 지역별 이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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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 부족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거에 추진된 공공기  지방이 정책은 일부 연구기

의 덕연구단지로의 이   청단 기 의 정부 청사로의 이 을 제외하면 

부분 개별이  방식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이 기 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발 방안 

등에 한 고려가 미흡하 다. 그리고 이 기   직원에 한 지원도 기 별로 상

이하고 종합 인 지원책이 부재하여 이 지역 유인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석탄공사(1975년 10월), 앙공무원교육원(1982년 12월), 세

무공무원교육원(1982년 12월) 등 이 한 기   일부는 서울 는 수도권으로 돌아

옴으로써 공공기 의 지방분산 효과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 다.

종합계획 없는 산발적 이전방식을 넘어서 

이러한 과거 공공기  지방이  정책에 한 철 한 분석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2003년 6월 12일 구구상에서 정부소속기 , 정부투자․출연기  등을 상으로 제1

차 지방이 계획을 2003년 말까지 확정하고 2004년 에 제2차 종합이 계획을 발

표할 것을 외에 천명하 다. 6.12 구구상은 공공기  지방이 을 추진하는 기폭

제가 되었으며 이후 청와  국정과제회의, 국가균형발 원회와 건설교통부를 

심으로 구체 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05년 6월 24일 드디어 “공공기  지방이

계획”이 탄생하게 된다. 2003년 11월 26일 청와 에서 국가균형발 원회와 건설

교통부가 마련한 ‘국가균형발 을 한 공공기  지방이  추진방안’보고회가 비공

개로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이 상기 , 이 지역, 이 방식, 이 일정 등

을 포함하여 공공기  지방이  추진방안에 한 구체 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

선 이 검토 상기 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 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정

부소속기 , 정부투자기 , 정부출연연구기  등 총 245개 공공기 을 검토하 다. 

논의결과 이 에서 수도권 기능 유지  이 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수

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기 , 민간기 의 성격이 강한 기 , 이 비용이 과다한 기

, 동북아 심기능 수행기 , 수도권 낙후지역 소재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

도권 잔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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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형 기 수 기            명

소속기 90
외교안보연구원, 앙공무원교육원, 경찰종합학교, 해외홍보원,    
무역 원회, 남북회담사무국 등

투자기 20 한국 력, 석유공사, KOTRA,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연구기 41 KDI, KIST, KAIST, 에 지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해양연구원,  
산업연구원, 행정연구원 등 

출연기 42 국민연 리공단, 교통안 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출자기 14
KBS,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 , 한주택보증,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법인 38 증권거래소, 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인공제회 등

<표 1-3>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분류

이 하는 지역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역시․도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충

청권은 신행정수도가 입지할 정이므로 이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 다. 이 할 

기 의 이 지역(시․도) 선택은 이 상기 의 선호, 지역별 특성화발  략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체 인원  기  규모 등이 지역별로 편 되지 않도

록 합리 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기 별 이 방식은 신행정수도 연계여부와 기 의 성격에 따라 크게 3가지 방식

을 검토하 는데, 첫째, 신행정수도 연계이 기 은 앙부처와 함께 신행정수도로 

이 하거나 인근지역으로 개별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둘째, 집단화되었을 때 

시 지 효과가 기 되는 기 은 지역특성화 발 략과 연계하여 집단이 을 검토

하 는데, 구체 으로 , 해양수산, 과학기술 등 20여개의 기능군별로 집단이

단지 조성 는 일정 지역 내에 분산 입지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셋째, 기능 으

로 서로 련이 은 기 은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개별 으로 이 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공공기관의 반발과 갈등 최소화를 위해 객관성 확보에 역점을 두다

공공기 의 지방이  정책의 실무를 담당한 당시 이재  건설교통부 공공기 지

방이 추진기획단장(이어 국가균형발 원회 수도권정책국장 역임)은 “수도권 집

억제와 련하여 지난 30여 년간 많은 정책과 규제시책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없었다. 특히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라 민간에 한 정부의 

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수도권 집 억제시책에 

한 국민  공감 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난 20여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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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부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고 있었던 공공기  지방

이 시책을 입안하여 정부정책으로 공식 채택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

다. 가장 힘들었던 일은 공공기  이 방안을 정부정책으로 사실상 확정하는 과

정에서 앞으로 상할 수 있는 공공기 의 반발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불

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이는 길은 공공기  이 의 기본원칙과 이 상기  선정

기 을 합리 으로 정립하는 일이었다. 특히, 이 상기 의 선정기 은 공공기  

경 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객 성이 필요했다. 이러한 기

을 개별 공공기 에 용하 을 경우 상호 모순되지 않고 기 간의 형평도 확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객 인 선정기 을 정립하는가가 기 

공공기  이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가장 핵심 인 사항이 되었다. 특히, 참여정부

가 추진하는 공공기  이 정책에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도 많지 않았으며, 랑

스, 국, 일본 등의 경우에는 일부 공공기 만 상으로 단계별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하 기 때문에 우리처럼 규모로 일시에 추진하는 경우에는 용하기가 어려

운 실정이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책임자를 심으로 한 연구 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이 상기  선정기 을 마련하고, 이를 체 공공기 에 구체 으로 

용하여 이   수도권 잔류기 을 분류하면서 개별 기 별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

지를 약 3개월간 검토하 다. 이러한 검토과정에서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께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거의 매주 보고하면서 이 상기  선정

기 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쳤다”고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밝히고 있다.

다핵형 국토건설전략의 핵심이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2004년 1월 29일 정부 청사에서 공공기  지방이 정책을 미래 국토발 의 

새로운 골격과 지역 주도의 기술 신형 산업구조 조성을 한 큰 틀속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신 국토구상”을 발표하 다. 신 국토구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기 의 

이 은 지방발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질  신을 통한 동북아 경제 심으로의 

도약을 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시장원리의 용을 받는 민간기업은 자발  단에 

맡기고 정부의지가 작용하는 공공기 을 극 으로 이 하는 것이며, 지방의 고용

증가, 지역 신체계 구축에 기여하면서 지역별 특성화 발 의 선도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공기 이 이 할 경우 지방고용 증가와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 되며, 연구기 이 이 할 경우 지방 학의 연구능력이 향상되고, 산․학․연 력

에 의한 지역 신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기  이 과 더불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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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업의 지방이 도 극 지원하여 자립형 지방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신클

러스터 형성이 활성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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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균형발전정책의 구체화: 계획 및 로드멥 구상․법률제정

참여정부는 요소투입형 성장 략의 한계, 수도권 과 과 지방 침체로 인한 국토 

양극화 문제를 요하게 인식하고 수도권 일극집  구조에서 다핵분산 구조로 개편

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 으며 이를 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행정 심복합도

시 건설정책과 더불어 공공기  지방이 정책을 국가균형발 정책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 다.

불균형발전 전략,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를 초래하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심의 불균형발  략을 통해 빠르고

도 압축 인 산업화에 성공하 다. 그러나 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

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방은 정체와 침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기존의 수도권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 ‘입지규제 심의 

소극  근’으로 일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제정), 공장총량제(1994년 도

입), 과 부담 제(1994년 도입) 등 각종 규제정책을 만들었으나, 결과 으로는 세계

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  추세가 지속되

었다. 한편 ‘소극  지방육성 정책’으로 지방의 인구와 자원의 지속  유출을 겪고 

있는 지방은 새로운 발 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할 내생  역량이 약화되어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새로운 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의 필요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상황에서 국가재도약을 이루기 해서는. ‘ 극

인 수도권 발 정책, 극 인 지방육성 정책’으로 국가발  패러다임을 환시

켜 나가야 했다. 수도권은 노동․자본 투입 주의 양  팽창에서 벗어나 지식․기술․환
경․문화 심의 질  발 으로 환해야 할 것이고, 지방은 스스로의 신을 통해 

지역발 을 도모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 할 수 있어야 했다.

공공기  지방이 정책은 그간의 불균형 발 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 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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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자립형 지방화  수도권 질  발 의 계기를 마련하기 한 실 인 안

이다. 공공기 의 기능  특성과 지역 략산업  신클러스터를 연계시킴으로써 

자립  지역발 의 토 를 구축하고, 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 을 

진함으로써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 의 지방이 과 함께 행정 심복합도시의 건설, 수도권 종합

발 책 등의 통합  추진으로 국토의 공간구조를 일극 심에서 다극분산 국토구

조로 재편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림 2-1> 일극집중에서 다극분산 국토구조로 개편 예시

균형발전정책의 사령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노무  통령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 정책의 그림을 그리고 이를 지휘할 

국가균형발 원회가 2003년 4월 7일 통령 자문기 으로 출범하 으며  

원장으로는 통령직인수 원회에 참여하 던 성경륭 한림 학교 교수가 4월9일 

취임하 다. 국가균형발 원회의 임무는 설립근거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권역별․
지역별로 특성화된 발 략을 추진하여 지방의 자생력 있는 발 역량을 확충하고, 

권역 내 효율제고  권역 간 균형발 을 통하여 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건

설하기 한 국가균형발 에 하여 통령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

이후 국가균형발 원회는 2004년 1월 국가균형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

률상기 으로 그 체제가 면 확 ․개편된다. 기 국가균형발 원회의 조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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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당연직 정부 원과 직 민간 원으로 구성된 체 원회, 원회의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 에 연구․검토하기 한 4개의 문 원회, 사무처리 기구

인 기획조정실, 그리고 원회의 업무와 련된 사항에 하여 자문을 받기 한 자

문 원회로 구성된다.

․ 위원장

․ 전문위 간사

․ 기조실장

․ 지역 전략산업 진흥

․ 산업집적 활성화

․ 거점성장 및 낙후지역 발전 

․ 지역혁신체계 구축

․ 지방대학 육성

․ 지역혁신인프라 조성 

 ․ 특별법제정추진  

 ․ 인구안정화

․ 전국 최소기준 충족 

제도개선

문

지역 신

문

수도권 리

문

운 의회

자문 원회

실무 의회

  ․ 산자부 추진단

   +8개부처T/F팀

기 조 실

 원  회

략산업

문

주 : 수도권 리 문 원회는 다른 문 에 비해 4개월 가량 늦게 구성되었음.

<그림 2-2>초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직체계

원회의 업무와 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한 사무기구로는 기획조정실을 두었

으며 기획조정실의 장은 통령 비서실의 국가균형업무를 담당하는 비서 이 겸직

하도록 하 다. 련 부처에서 견된 공무원과 민간 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루어

진 기획조정실은 지역 신 , 략산업 , 제도개선 , 수도권 리 , 정책연구 , 

기획 , 홍보 , 외 력  등 8개의 으로 나 었다. 견공무원들은 산업자원부, 

기획 산처, 재정경제부, 교육인 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

화 부에서 각각 충원되었으며, 민간 문계약직의 경우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연

구기  연구원, 정치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사들이 원회에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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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 원회의 각 별 담당 업무를 보면, 지역 신 은 지역 신체계 구

축, 지방 학 육성, 국가균형발 5개년계획, R&D 산의 지방지원 확  련 업무

를, 략산업 은 지역 략산업 육성, 산업집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지역문화․
 진흥, 산학 력 활성화 련 업무를, 제도개선 은 특별법제정 추진, 공공기  

지방이 , 국최소기 의 마련, 심사․평가 등을 담당하고, 수도권 리 은 수도권 

인구의 정화, 수도권 규제개 , 과학  도시 리와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에 련

된 업무를 각각 담당 하 다.  기획 , 홍보 , 정책연구 , 외 력 을 두어 본 

원회의 운 , 국민․ 언론 홍보활동, 국가균형발  이론의 정립과 각종 정책세

미나 개최, 청와 ․국회․부처․지자체와의 력업무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 다.

국가균형발 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기 의 지방이 과

제를 지원하기 한 공공기 지방이 추진기획단을 설치하 는데, 기획단 산하에 1

개 을 두어 국가균형발 원회의 지원업무를 담하 다. 

<세계 공통의 고민 “국토균형발전”>

랑스, 국, 일본 등 선진국은 수도권의 과 문제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 을 

해 수도에 입지하는 공공기 의 지방분산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들 

국가의 공공기  지방분산 정책은 지역발 을 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더불어 성과

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프랑스 - 지역특화발전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정책 -

랑스에서는 리권 집 문제의 해소를 해 1960년부터 1990년까지 약 23,000

명을 분산․배치하 다(1차 시기). 90년 에는 크 송(Cresson) 총리가 리권의 인구 

안정화를 해 공공기  지방이 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 다(2차 시기). 1991년부

터 2004년 6월까지 약 32,000명이 지방으로 이 하 으며, 재도 3,000여명이 이  

이다. 그 결과 총 35,000여명이 이 했거나 이 이다. 특이할 은 2차시기 10

여 년간(1991-2004년)의 성과가 1차시기 30년 동안(1960-1990년) 보다 더 크게 나타

나고 있다는 이다. 주된 이 상기 은 공공기업, 국 회사  연구기  등으

로 지역의 특화발  방향에 맞추어 분산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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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명)

<그림 2-3>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직원수 추이 

랑스 공공기  지방이 정책의 시사 을 보면 첫째,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

고 있다는 이다. 1960년  이후 지역균형발 을 한 요한 수단으로 공공기  

이  정책을 선택한 이래 지속 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는 최고 정책결정자(크

송 총리 등)의 정책의지가 요한 역할을 하 다. 둘째 상시  담 추진체계를 구

축하고 있다. 담 추진조직은 련 부처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범부처 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매년 이 상기   이 지역을 선정하고, 산 지

원, 이  추진상황을 검하고 있다. 셋째, 체계 인 지원 책을 갖추고 있다. 해당

직원의 자발  이 과 조를 끌어내기 하여 이  지원의 기본원칙과 구체 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산에 반 하는 한편, 각 기 별로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직원에 한 구체 인 이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 다.

영국 - 과밀해소와 낙후지역 활성화에 중점 -

국의 경우 런던지역 과 해소와 낙후지역 활성화 등을 목 으로 공공기  지방

이 을 지속 으로 추진하 다. 특히 경제활동의 지역간 균형강화와 효율 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해 런던권의 입지가 필수 이지 않은 공공기 의 지방 분산을 

극 추진하 다. 

1963년에 (Flemming)경이 공공 서비스의 근로자 57,000명을 런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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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건의하여 1963년에서 1972년 사이에 약 22,500명이 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1973년에는 하드만(Hardman)이 런던에서 지방으로 이

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 공공서비스 근로자 86,000여 명  31,400명의 이 을 

제안하여, 1988년까지 10,000여명이 이 하 다. 1989년에서 1993년 사이에도 약 

14,000명의 직원이 추가로 이 하 다. 최근에는 부총리실 주 으로 2010년까지 약 

20,000여명을 지방으로 이 시키는 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 - 이전 직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 -

일본에서는 동경 일극 집 의 해소와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을 해 1988년 1월 공

공기  이 방침을 결정하 다. 이를 추진할 조직으로 앙정부 내에 계부처 차

들로 구성한 ‘국가기 등의이 추진연락회의’를 설치하 으며, 「다극분산형국토

형성 진법(1988.6)」을 제정하여 국가기  등의 이 을 한 근거조항을 명시하

다. 1989년 공공기  76개 기   11개 자  부 의 이 상지를 발표하 으나, 

기 폐지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2005년 3월 재 이 상 기 수는 68개이다. 

재까지 61개 기 (약 14,000명), 11개 부 가 이 을 완료하 는데, 이  17개 기

(약 6,300명)은 2000년 12월 사이타마 신도시로 이 하 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공기  지방이  추진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나, 추진

방식 등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얻을 수 있다. 즉, 해당부처가 이  추진의 주도

 역할을 수행하고, 범부처  추진조직인「국가기 등의이 추진연락회의」에서 

기본방침과 조정역할을 수행한다는 으로 해당부처는 소  공공기 의 이 추진

상황을 연락회의에 보고하도록 하 다. 국가행정기 은 정부가 개입하여 17개 지방

지분부국을 사이타마 신도심에, 4개 국립연구소를 다 가와에 집단 이 하 고, 공

공법인에 해서는 최 한 자율성을 보장하 으며, 공공법인은 모두 개별 으로 이

하 다.

이  재원은 종 부동산을 매각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행정기

은 특정국유재산정비특별회계를 활용하 고, 공공법인에 해서는 필요한 경우 

산을 지원하도록 하 다. 한, 공공법인의 경우 통폐합, 민 화 추진 등 행정개

과 연동하여 추진하 다. 이 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직원에 해서는 근무환

경 개선, 사택 신축  주택 알선, 이 수당 등 다양한 정책  배려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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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추진과정을 돌아보다>  

◈‘03년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정 : 공공기  지방이  근거 마련

  o 여당이 소수인 상황에서 특별법안 국회 통과(12.29)

◈‘04.1~10  공공기  지방이  로드맵 마련

 o 통령 탄핵소추(3.12~5.14) 등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계부처, 공공기   시․도와 력하여 일 되게 추진

 o 균형 (8.23) 논의 등을 거쳐 공공기  지방이  로드맵 발표(8.31)

◈‘04.10~’05.2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결정에 따른 기

 o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결정(10.21) 후 공공기  이  회의론 확산

  - 시․도지사간담회(10.28, 11.26)  시․도 순회설명회(12.9~28)를 개최, 

신행정수도 후속 책과 함께 공공기  이  추진의지 지속 표명

◈‘05.3~6  공공기  지방이 계획 확정․발표

 o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정(3.18) 후 범정부  력체계를 구축하

여 갈등 리․홍보․ 안분석, 국회보고 등 본격 추진

 o 이 정책에 해 시․도와 노조의 력을 확보하기 하여

   정부-시․도간 기본 약(5.27)  노정 약(6.21, 6.23) 체결

 o 심포지엄(5.9)․공청회(5.27), 기자간담회, 언론매체 고 등을 통

하여 여론 수렴  홍보

  ※홍보책자 발간(2회), TV(1일 2회, 6월 )․라디오․인터넷 등을 통

해 고

 o 균형 (6.23)  국무회의(6.24) 심의를 거쳐 이 계획을 확정․발표(6.24)

 ※‘수도권발 종합 책’을 발표(6.28)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  의지 재확인

◈'05.7~ 재  신도시 입지선정  그림 완성

 o 정부지침에 따라 시․도별 원회에서 신도시 입지선정(’05.12)

 o 구, 울산, 강원 등 7개 신도시 개발계획 확정(’07.5.23)

 o 제주 신도시(’07.9.12)  경북 신도시(’07.9.20) 기공식

 o 경남 신도시(’07.10.31)  주․ 남 신도시(’07.11.8)기공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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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구상 구체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노무  통령이 “국가균형발 을 한 구구상” 발표(’03. 6. 12)에서 공공기  

지방이  추진 방침을 천명한 후 계부처 회의, 국정과제회의(’03. 11. 26) 등을 통

하여 공공기  지방이  방안에 한 본격 인 논의를 시작하 다. 

그리고 2003년 12월에는 여당이 소수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공기  지방이  

추진의 법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다.(’03. 12. 

29) 

<어려움속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 마련> 

국정 수행도  통령 탄핵소추(’04. 3. 12 ~ 5. 14)를 겪는 등 국가균형 발 을 

한 과업을 지속 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 다. 그러나 계부처․공
공기 ․지자체와 력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  황조사(’04. 2 ~ 3) 와 지자체 의

견조사(’04. 5)를 실시하 고, 계부처에서는 지원방안을 검토(’04. 4)하는 등 공공

기  지방이 정책은 일 되게 추진하 다.

<< 대통령의 탄핵소추 >>

  2004년 3월 12일, 한민국 제16  국회는 찬성 193표, 반  2표로 노무  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의원 159명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 고, 박 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

발하는 가운데 소추안에 한 투표가 이루어졌다. 헌법 재 소는 6개월 이내에 탄핵 

소추안의 성립 여부를 단하게 되어 있으며, 그 동안 노무  통령의 직무는 정지

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통령직을 행하 다.

  탄핵 소추안 통과는 그 타당성에 한 국 인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헌법재

소는 2004년 5월 14일 탄핵심 청구를 기각하 으며 노무  통령은 즉시 통령직

에 복귀하 다. 

한, 각 부처별로 산하 기 장  노동조합과 화를 가졌으며(’04. 5 ~ 6), 수도

권 소재 공공기  직원들을 상으로 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 다(’04. 6. 2). 그리

고 국가균형발 원회 산하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는 이 상기  선정을 

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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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국가균형발 원회 논의를 거쳐(8. 23) ‘신수도권발   신도시건

설방안‘을 발표하 으며(8. 31), 9월~10월에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등을 상

으로 시․도 순회 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 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위기와 일관된 정책 추진>

헌법재 소에서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건설을 한특별조치법’에 한 

헌 결정이 내려지자 공공기  지방이 에 한 회의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

는 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10. 28), 총리 주재 시․도지사 회의(11. 26)  일반 시

민 상 시․도 순회 정책설명회(12. 9 ~ 28)를 개최하여 신행정수도 후속 책과 함께 

공공기  지방이  추진의지를 지속 으로 표명하 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신행정수도후속 책 지역균형발 특

별 원회를 설치하여 신행정수도 후속 책  지역균형발  문제를 다루었다. 이에 

따라 동 특 (2005. 1. 5) 와  특  내 지역균형발 소 원회에 공공기  지방이  

추진 황을 보고하고(2005. 2. 24) 국회의 조를 이끌어 냈다.

<<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

  헌법재 소 원재 부(주심 이상경 재 )는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  8  1의 다수의견으로 헌결정을 내렸다. 

재 부는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어도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습헌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수도이 은 헌법 개정 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을 낸 재  7명은 서울이 수도인 것은 조선 이래 600여년간 규범  사실

로 장구한 세월동안 굳어져 국민  합의를 이미 얻은 사항이라고 제하고 비록 헌법

이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는 제정헌법 이 부터 존재해온 헌법  습이라

고 밝혔다. 이들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자명하고도 습 으로 성립된 불문헌법 사항

을 헌법 개정 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헌법개정 

국민투표권(헌법 130조)을 침해한 것으로 헌이라고 결론지었다. 

  재 들은  특별법이 신행정수도의 범 를 국가의 정치ㆍ행정의 추기능을 담

당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요구, 곧 수도의 이 을 의미하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이 이 

정부주장과 달리 천도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수도이 을 다시 추진하려면 헌

법을 개정해 수도에 한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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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 초석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발표>

‘신행정수도후속 책을 한연기․공주지역행정 심복합도시건설을 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5. 3. 2, 공포 3. 18)하면서 신행정수도 후속 책도 정리되었

다. 이에 따라 공공기  지방이 도 범정부 인 력체계를 구축하여 갈등 리․홍보․
안분석, 국회보고 등 이 계획의 확정․발표를 한 본격 인 차를 진행하 다.

우선 총리실 기획차장이 주재하는 정부 책반회의(3. 7, 1차회의), 청와  비서실

장이 주재하는 공공기  지방이  지원회의(4. 8, 1차회의), 경제정책수석이 주재하

는 실무상황 검회의(4. 7, 1차 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범정부 인 력체계를 가

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는 공공기 지방이 추진단(단장 : 부처 기획 리실장 등)을 

운 하 으며, 필요시에는 총리가 주재하는 당․정․청 고 정책조정회의를 수시로 개

최하 다.

2005년 3월 30일 개최한 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공공기  지방이 계

획의 최종 확정․발표 에 정부와 시․도간에 이 원칙과 기 에 하여 기본 약을 

체결하기로 하 다.

이에 따라, 시․도 행정부지사회의(5. 16), 시․도기획 리실장회의(5. 21) 등에서의 

논의를 거쳐 정부와 12개 시․도지사(수도권,  제외)간 공공기  지방이  기본

약을 5월 27일 체결하 다. 본 약을 통하여 공공기  이 원칙과 기 을 명시하

고, 해당 시․도는 정부가 마련한 시․도별 배치결과를 수용하기로 하 다.

공공기  지방이  계획 확정을 한 차를 본격 으로 추진함에 따라 해당 기

의 노조는 이 반  시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갔다. 이에 정부는 정부 책반 

노조 (총리실 시민사회비서  등과 균형  기획단)을 심으로 노조측과 지속 으

로 화하면서, 정부와 상 노조단체간 노정 약을 체결하 고(6. 21 공공노련․ 국

융산업노조, 6. 23 공공연맹) 이러한 화와 설득과정을 거쳐 노조도 이 정책 추

진에 력하기로 하 다. 

한, 공공기  이 정책에 한 공감 를 확산하고 여론 수렴을 한 심포지움

(5. 9), 공청회(5. 27), 기자간담회(3. 21  6. 1), 부처별 공공기  직원 상 설명회(4. 

12 ~ 27) 등을 개최하 고 홍보책자 발간(2회), TV(1일 2회, 6월 )․라디오․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극 으로 개하 다.

국회 소  상임 원회인 건설교통 원회에도 5월 2일, 5월 25일, 6월 14일 3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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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주요 추진내용을 설명하고 조를 요청하 다. 한, 주요 추진상황에 하여 

국무회의에 3월 8일 간보고를 하고 부처별 공공기 이 추진단 운 , 장․차 을 

심으로 한 이 상기 장  노조 표와 지속 인 화 실시 등을 요청하 다.

공공기  지방이  계획은 국가균형발 원회(6. 23)  국무회의(6. 24)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하 으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04호로 7월 11일 보에 게재하

다. 한, 곧이어 ‘수도권발 종합 책’을 6월 28일 발표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

생발  의지를 재확인하 다.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밑그림 완성>

2005년 7월 27일 정부와 시․도간 기본 약에 따라 정부에서는 ‘ 신도시입지선정

지침’을 시․도에 제시하 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시․도는 신도시입지선정 원회를 

구성하여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부와의 의를 거쳐 신도시 입지를 발표

하 다(2005. 12).

한, 시․도별로 정부-시․도-이 기 간에 이행기본 약을 체결하여(2005. 8) 공공

기  지방이  련 주요 당사자들이 신도시 건설에 력하기로 하 으며, 이 

약에 따라 시․도별로 지방이 추진 의회를 구성하 다(2005. 8 ~ 10).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도시 입지선정을 마무리 한 후 2006년 2월 21일 주에

서는 ‘ 신도시건설보고회’를 개최하여 신도시 개발방향을 제시하 고, 이후 신

도시 개발 기본구상 수립 방향을 마련하여 발표하 다(2006. 4. 10). 그리고 2007년 

5월 31일 제3회 신도시 원회에서는 구, 울산, 주․ 남, 강원, 충북, 경북, 경남 

등 7개 신도시개발계획에 하여 심의․의결하 다. 드디어 2007년 9월 12일 제주

신도시가 국에서 첫 번째로 기공식 행사를 가졌으며, 이어서 경북(’07.9.20), 경

남(’07.10.31), 그리고 주․ 남(’07.11.8) 신도시의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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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쟁점 및 갈등

제 3 장 정책추진을 위한 밑그림의 완성

1. 중앙과 지방, 정부와 주민이 함께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근 화과정에서 앙집권의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됨에 따라 국가의 

총량 인 발 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역간 균형발 의 측면이 간과됨으로

써 과도한 수도권 집 , 지역간 불균형, 지역주의의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두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가 왜소화 는 왜곡되었고, 앙집 형 국

가운 의 결과로 의존  지방화, 각종 기능과 활동의 과도한 수도권 집 상이 발

생하 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는 사회갈등의 증폭, 성장 주의 정책 한

계 등에 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근본 인 경제․사회  문제에 한 기의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역의 자립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 략이 과거와 근본 으로 다른 것은 지방분권, 지방분

산, 지방분업 등 3분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 할 수 있는 ‘상생

략(win-win strategy)’을 추구한다는 이다. 특히 참여정부는 내생  발 략을 통

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지방화’를 실 해 나가고자 하

다. 자립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 략의 핵심은 국 최소기 의 충족을 

통한 통합  균형과 지역의 잠재력과 지역경쟁력을 극 화하는 역동  균형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의 지역정책은 수도권 집 억제를 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발 시

책도 SOC 등 물  인 라 확충에 을 둔 앙부처의 개별사업 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발 을 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2년의 수도권 

인구는 국의 46.7%, 지역총생산은 47.7% 등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집  상은 심

화되었으며, 산업 신을 뒷받침하는 연구개발(R&D), 연구인력, 연구개발기  등의 

수도권 비율이 60% 내외 수 까지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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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참여정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주도의 

자립형 지방화 등 새로운 국가균형발  패러다임에 따른 정책을 체계 으로 추진하

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

의 핵심요소는 지역 략산업 육성과 지역 신체계의 구축, 이와 조화된 SOC투자

를 통한 지역의 자립발  역량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기존 패러다임

→

새로운 패러다임

 ▪ 앙정부 주도

 ▪ 수도권 규제 강화

 ▪ SOC 등 물리  인 라 확충

 ▪ 법․제도  기반미비

 ▪ 지방자치단체 주도

 ▪ 수도권․지방의 상생발

 ▪ 지역 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자생력 강화

 ▪ 특별법․특별회계 신설

<표 3-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이렇게 탄생했다>

2003년 7월 24일에 개최된 제1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 특별법안의 

체 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국가균형발 원회의 특별법 T/F 회의, 

계 부처와의 수차례에 걸친 이해조정과정, 그리고 역과 기 지자체, 련 시민단

체들의 의견수렴 등 수많은 논의와 화의 결과물이었다. 국정과제회의에서 제시되

었던 국가균형발 특별법안은 이후 국회통과까지 수많은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치

면서 지방의 에 보다 더 충실한 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별법안을 둘러싼 갈등

국가균형발 특별법의 입법화 과정에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반 가 심했으며, 

핵심쟁 은 “특별법이 용되는 공간  범 ”와 “수도권규제에 한 개선”이었다. 

당시 각 정당도 특별법을 둘러싸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립이 커지자 당론을 결정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한편 수도권의 언론들은 특별법에 해 반 논조를 표명한 

반면 지방의 언론들은 특별법 통과를 한 여론결집을 해 노력하 다. 이러한 어

려움에 직면한 정부는 경기도 주민, 기업인, 지역언론들에 한 지속 인 설득과 

의를 개하 으며 최종 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해 계 당사자간에 양보와 

충을 통해서 특별법에 한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타 에 이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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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내부 및 지자체와의 이견 조정    

2003년 7월 24일에 개최된 제14회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주제발표를 통해 9월 정기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하기로 논의하 다. 한 특별법 주 부처로 산업자원부

를 선정하고 부처간 이해 계 조정을 하여 2003년 10월 11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가균형발 원회 기획조정실장, 경기도 부지사를 포

함한 계부처 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해 계를 조정하 다. 그리고 지자체간 이해

계 조정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2003년 6월 11일부터 청취하 다. 특히 

2003년 8월 이후 국가균형발 원회, 산업자원부, 기획 산처 등은 경기도와 10여 

차례 이상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 인 의를 통해 이 법안에 경기도 등 

수도권 의견 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반 하 다. 한 국가균형발 특별법

에 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하여 2003년 8월 20일부터 9월 5일까지 산업연

구원이 주 하고 국가균형발 원회․산업자원부․기획 산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역순회공청회  국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 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타협은 이루어지고

정부는 2003년 10월 15일 국가균형발 특별법 등 3개 특별법을 국무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국회로 송부하 으나, 정부의 입법안에 응하여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이 표발의한 의원입법 형태로 11월 5일 체입법안을 제출하 다. 그리고 국회산

업자원 원회는 법안을 상정하기 에 찬성 측과 반  측 의견 청취를 한 국회 

공청회를 11월 18일 개최하 다. 

국가균형발 특별법안은 2003년 11월 19일 국회 산자 에 상정하 다가 11월 21

일 다시 논의를 거치고 12월 5일 개최된 산자  법안소 에서 주요 쟁 을 수정한 

후, 12월 8일 산자  체회의에서 정부안과 박종희 의원의 표발의안을 충하여 

박상규 원장이 표발의한 상임  안으로 회부되었다. 2003년 12월 29일 국가

균형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배기운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표결에 

따라 재석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  27명, 기권 4명으로 총 84.8%의 압도

 찬성률 기록하면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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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무엇이 담겨있나>

지역혁신과 지역개발이 핵심

국가균형발 특별법의 기본골격은 지역발 사업을 지역 신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 신사업은 지역의 산․학․연 연계,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를 목 으로 지역 신체계 구축(제10조), 지역 략산업의 선정․
육성(제11조), 지역과학기술 진흥(제13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문화․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수

도권 집 완화를 한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을 목 으로 공공기 의 지방이 (제18

조), 기업의 지방이 (제19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역의 자립발  역

량 강화와 더불어 수도권의 계획  리를 도모하는 상생발 의 기틀을 마련하 는

데, 수도권은 규제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특성화 발

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 원회 심의사항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 수도

권 리의 기본방향에 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제22조제2항제9호).

예산과 조직이 확실히 뒷받침 된 균형발전정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신발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국가균형발  5개년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 다(제4조 내지 제7조). 지역 신발 계획은 지자체별로 

지역의 산업, 연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 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역 신

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합의를 도출하고, 앙의 부문별 계획안과 조정을 거쳐 국

무회의 심의로 확정된다. 한 지자체가 작성한 산신청서를 기 로 산을 심의

하여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우선순 를 최 한 반 하도록 되어 있다(제38조). 

안정 이고 자율 인 지역발 을 한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 는데(제30

조), 그 규모는 주세 액(약 3조원), 일반회계 입  등 약 5조원에 달한다. 이 특별

회계는 지역 신사업계정과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나 어 운용하는데 지역의 특성

화 발 과 불균형 시정을 하여 재정상황 등 통령령이 정하는 기 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제39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주요 국가균형발  정책의 심의, 

조정을 한 국가균형발 원회를 설치하고(제22조), 원회 사무처리기구로 국가

균형발 기획단을, 부처차원의 업무지원을 해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 지원단

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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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 추진을 위한 나침반>

국가균형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 의 지방이  련 부분은 크게 공

공기 의 정의와 공공기 의 지방이 시책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기 의 

정의는 법 제2조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 의 지방이 에 한 

시책내용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공공기 ”이라 함은 앙행정기 ,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 그 밖의 공공단체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을 말한다(법 

제2조 7항). 그리고 ‘그 밖의 공공단체  통령령이 정하는 기 ’ 이라 함은 다음

에 해당하는 기 을 말한다(시행령 제3조).

1. 앙행정기 의 소속기

2. 정부투자기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 이 자본 의 100분

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의 물출자에 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 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받은 

법인

5.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 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어느 기관이, 어떻게 지방으로 이전하나

공공기 의 지방이 은 법 제18조에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공공기 의 수

도권 집 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 을 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

공기  에서 통령령이 정하는 기 을 단계 으로 지방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으로의 이 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한 공공기 지방이 시책(이하 "공공기

지방이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공공기 지방이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지원에 한 사항, ② 

이 상공공기 별 지방이 계획에 한 사항, ③ 그 밖에 국가균형발 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계 앙행정기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상공공기 의 장은 공공기 지방이 시책에 따라 공공기 별 지방이

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 의 이 에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 이 지방이 하는 경우 이 하는 공공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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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에 하여 재정 ․행정  지원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 은 공공기 지방이 시책의 추진을 하여 공공기   

그 종사자에 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 인 내용․기   차 등을 국가균형발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   다음에 해당하는 기 은 공공기 의 지방이 계

획의 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시행령 제15조).

1. 앙행정기  

2. 수도권을 할구역으로 하는 기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과 수도권안의 폐기물매립지에 소재한 

기

4. 수도권안에 소재하거나 설치된 공연시설․ 시시설․도서시설․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

 리하는 기

5. 수도권안에 소재하거나 설치된 문화유 지․묘지․매립지․남북출입장소․방송시설․
철도역․공항과 그 련시설 등을 리하는 기

6.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 ․권익향상 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 으로 

설립된 기  는 단체

7. 그 밖에 기 의 성격  업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

피하다고 인정되는 기 으로서 건설교통부장 이 국가균형발 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정하는 기

2. 새롭게 태어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 원회는 통령 자문기구로 2003년 4월 7일 설치하 다. 그리고 국

가균형발 특별법령이 2004년 4일 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균형발 원회는 법  

기구로 재출범하 으며,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장이 유임되었다. 

국가균형발 원회는 원장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장  등 앙행정기 의 

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원과 직 원 등 30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하도록 하

는데, 재는 원장, 계부처장  12인, 직 원 12인 등 25명으로 구성되

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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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재구성

한 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기 해 각 부처와 민간에서 견된 인력으

로 구성한 ‘국가균형발 기획단’을 두고 있는데, 기획단장 산하에 1실(정책연구실), 

3 (클러스터육성 , 기획 , 교육연수 ), 5국(균형발 총 국, 지역 신국, 지역개

발국, 제도운 국, 수도권정책국) 등으로 구성하 다. 이후 조직 구성이 일부 변경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재 동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비롯하여 3 (정책연구 , 

기획홍보 , 클러스터 ), 1원(한국지역 신교육원), 5국(균형발 총 국, 지역 신

국, 지역개발국, 평가제도국, 수도권정책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균형발

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공공기관이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전열 정비

조직구성 창기 수도권정책국은 공공기 이 반과 수도권 리반의 2개 반으로 

구성하 는데 공공기 이 반에서는 공공기 이  총 , 부처 이 계획 총 조정, 

지자체 유치계획 검토  배분문제 등을 담당하 다. 그러다가 신도시 건설업무

가 요하게 부각되면서 수도권정책국은 수도권정책  신도시기획국으로 개편

되었고, 재 공공기  지방이 , 신도시  수도권 책, 수도권 계획  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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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조직

이와 더불어 건설교통부에는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을 설치하 는데, 이 의 

공공기 지방이 추진기획단을 확 ․개편하여 지원단장 산하에 이 정책과와 이

지원과를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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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도권 잔류와 지방이전의 논의 및 추진과정

1. 이전기관 규모와 범위

2004년 4월 1일 국가균형발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균형발 원

회(수도권정책국)와 건설교통부(공공기 지방이 지원단)를 심으로 공공기 의 

지방이 방안에 한 논의를 보다 구체 으로 진행하 다. 이 당시의 논의는 우선 

공공기  지방이 방안에 한 반 인 검토와 함께 개별 인 사항도 구체 으로 

확인하기 시작하 다. 이 논의에서는 특히 지방으로 이 할 수 없는 공공기 의 범

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로 두하 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 ‘국

가균형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이 상 제외기 의 기

 설정과 심의 등을 하여 국가균형발 원회 안에 문 원회의 하나로 ‘공공

기 지방이 특별 원회’를 설치하 다. 여기에는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

통부, 기획 산처 기획 리실장 이 원으로 참여하고, 련연구기 으로 국토연

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원이 원으로 참여하 으며, 외부의 문

가로 수도권  지방의 학교수가 참여하여 활동하 다.

2. 지방이전과 수도권 잔류를 둘러싼 논의과정

<소관 정부부처의 의견을 반영한 잔류기관 검토안 마련>

2004년 4월부터 5월까지 국가균형발 원회 수도권정책국과 건설교통부는 국가

균형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수도권 잔류 공

공기 을 수차례에 걸쳐 우선 으로 검토하기 시작하 다. 당시 잠정 으로 검토한 

결과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수도권 잔류기 은 수도권 공공기  268개 기  에

서 44개 기 으로 악하 다.



- 31 -

잔류기준 기관명

제2호
수도권을 할구역으로 하는 기  

(9개 기 )

한국과학기술원부설 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
술원부설 테크노경 학원, 화성외국인보호
소, 서울과학 , 한국생산기술연구원(분원), 
한국 기연구원(분원), 한국기 과학지원연구
원(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분원), 정
보통신진흥원(분원)

제3호
낙후지역  수도권 폐기물매립지 

소재기  (6개 기 )

감사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자원재생공
사, 환경 리공단, 국립환경연구원, 북한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4호
수도권안에 설치된 공연시설, 시시설, 
도서시설, 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을 

리하는 기  
(7개 기 )

경찰병원, 원자력의학원, 쟁기념 , 국립서
울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암센터

제5호
수도권안에 소재한 문화유 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등을 리하는 기  

(7개 기 )

항공교통 제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국립 충원, 항공기상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제6호
구성원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 으로 하는 기  
(15개 기 )

한교원공제회, 한국 학교육 의회, 한국
문 학교육 의회, 군인공제회, 한국증권업
회, 한염업조합, 소 트웨어공제조합, 정보
통신기술 회, 별정우체국연합회, 해양오염방
재조합, 선박검사기술 회, 한국지방재정공제
회, 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소방공제회, 새
마을운동 앙회

<표 4-1>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수도권 잔류기관 검토안(제2호-제6호)

그리고 국가균형발 원회 수도권정책국은 건설교통부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 

 련 문가와 수차례에 걸쳐서 국가균형발 특별법 시행령 제7호 규정인 ‘그 밖

의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 ’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에 한 논의를 진행하 다. 그 결과 잠정 으로 4개 기 을 제시하 는데, ① 업무, 

구성 등에 있어 민간 성격이 강하여 이 강제가 곤란한 기 , ② 이 시 통상수

을 크게 과하는 이 비용이 발생하는 기 , ③ 주된 업무가 수도권에 집 되어 

있거나 수도권 입지의 상징성이 큰 기  등과 같이 수도권내 입지고정성이 강한 기

, ④ 동북아 경제 심을 한 융허 의 조성 등에 꼭 필요한 기  등이었다.

그리고 공공기 의 소 부처는 이러한 4개 기 을 용하여 소 공공기 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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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기 시작하 다. 검토한 결과 총 62개 기 을 수도권 잔류기 으로 국가균형발

원회 수도권정책국에 송부하 다. 그러나 국가균형발 원회 수도권정책국은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의 상정에 앞서 이러한 기 들을 수도권 잔류와 지방

이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는데, 수도권 잔류기 은 25개 기 , 지방이 기

은 37개 기  등으로 구분하 다.

구분 기 기 명

수도
권잔
류

민간성격
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제일은행, 한국토지신탁, 

한국생산성본부

이 비용과다

국제교육진흥원, 한국마사회, 국립수목원, 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 진공단,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진흥, 

한국 상진흥원

입지고정성, 상징성
국사편찬 원회, 한민국학술원, 술원사무국, 

한국지역난방공사, 이북5도 원회 

동북아 경제 심 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융감독원

지방이

국토지리정보원, 교통안 공단, 경찰 학, 경찰종합학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앙 세분석소, 국립특수교육원, 

한국보훈복지공단, 국방 학교, 국방품질 리소,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세무상담센터, 

한국자산 리공사, 언론 재 원회, 상물등 원회, 

한국간행물윤리 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 고

공사, 한국 공사, 한국청소년상담원, 화진흥 원회, 

한국 술종합학교, 한국문화 술진흥원, 법무연수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수출보험공사, 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증권 탁원, 

보험공사, 한국주택 융공사, 신용보증기 , 

소비자보호원, 정보통신부 자 리소, 철도청 산정보 리소

<표 4-2> 소관부처의 수도권 잔류기관 검토에 대한 국가균형위의 잔류/이전안

이러한 국가균형발 원회의 검토 안에 하여 2004년 5월 6일 개최한 제1차 공

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회의에서는 공공기 의 수도권잔류/지방이 에 한 건

설교통부 공공기 지방이 추진단장의 보고를 청취하 다. 그 결과 번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 회의에서 수도권 잔류/지방이  쟁

기 에 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 다. 그리고 고등과학원, 테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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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학원, 서울과학 , 생산기술연구원 분원 등 법령상 당연 수도권 잔류기 으

로 분류된 기 도 재검토하기로 하 다.

<제2차 특별위원회의 논의>

이전/잔류 쟁점 기관 67개 기관에 대한 부처의견 청취

제1차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의 논의에 따라 국가균형발 원회 수도권정

책국  건설교통부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은 시행령 제2호-제6호에 해당하는 수

도권 잔류기 을 검토하 다. 검토 결과 당  수도권 당연잔류 44개 기  에서 고

등과학원, 테크노경 학원, 생산기술연구원 분원,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4개 기

은 지방이 기 으로 재검토하여 당연잔류기 을 40개 기 으로 조정하 다. 

한 시행령 제7호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 인정되는 기 ’을 선정하기 하여 별도의 기 을 당  4개 기 에서 ‘장애인 등

의 복지나 고용을 한 기 ’을 포함한 5개 기 으로 조정하고 개별 기 이 이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 다. 이러한 5개 기 을 용한 결과, 수도권 잔류여부에 

한 공공기 이 특별 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쟁 기 이 당  62개 기 에서 67

개 기 으로 증가하 다. 이 게 증가한 5개 기 은 이 비용이 과다하다고 단한 

고등과학원, 테크노경 학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 한국 상자료원 등 4개 

기 과 입지고정성이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등이다.

이러한 국가균형발 원회 수도권정책국  건설교통부 공공기 이 지원단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2004년 5월 13일 개최된 제2차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회

의에서는 수도권 잔류/지방이 기  분류 쟁 과 련된 주무부처의 의견을 청취

하고, 이 /잔류기  분류기 을 논의하 다. 이 /잔류기  분류 쟁 과 련하

여, 9개 부처 담당자로부터 잔류사유 등 의견을 청취하 는데, 여기서 9개 부처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국무조정실, 문화 부, 국방부, 경찰청, 건설교통부, 교육

인 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이다. 

7개 기관, 이전에서 잔류로 ; 1개기관, 잔류에서 이전으로 변경 결정

회의 결과 한국공학한림원(상징성), 한국수출보험공사(동북아 경제), 한무역진

흥공사(동북아 경제),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언론 재 원회, 국토지리

정보원 등 7개 기 은 당  이 에서 잔류로 결정하 고, 한국해양연구원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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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에서 이 으로 결정하 다. 이밖에 국제교육진흥원, 고등과학원, 테크노경

학원 등 3개 기 은 당  잔류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하 고, 한국 술종합학교는 

당  이 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하 는데, 재검토 상기 에 하여는 다음 회의

에서 당해 기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논의하기로 하 다.

<제3차 특별위원회의 논의>

국제교육진흥원, 테크노경영대학원 등 4개기관은 재검토 결정

2004년 5월 20일에 개최된 제3차 공공기 이 특별 원회에서는 이 /잔류기  

분류 쟁 과 련된 기 의 의견청취  이 /잔류기  분류 논의를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 진행하 다. 

이 /잔류기  분류 쟁 과 련하여, 5개 기  계자로부터 잔류사유 등에 

한  의견을 청취하 는데, 청취 후 논의한 결과 한국해양연구원은 이 으로 분류하

고, 한국 술종합학교, 국제교육진흥원, 고등과학원, 테크노경 학원 등 4개 기

에 하여는 재검토하기로 결정하 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 분류기 , 잔류사유 

등 그 동안의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종합 으로 검토하기로 하 다. 

한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으로 인정되는 사유도 당  4개 기 에서 5개로 변

경하 다. 즉, ①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 강제가 곤란한 기 , ② 이 비용이 기

효과에 비해 히 큰 기 , ③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 , ④ 장애

인 복지시설이나 고용을 담당하는 기 에서 지방에 유사기능 수행기 이 있어 본사

(본부)는 수도권을 할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 , ⑤ 동북아 경제 심 조성 

등에 필요한 기  등이다.

<제4차 특별위원회의 논의>

수도권 잔류기관 78개, 지방이전 대상기관 190개 잠정 결정

2004년 6월 3일에 개최된 제4차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에서는 이 /잔류기

 분류를 논의하 는데, 그 결과 한국 술종합학교, 국제교육진흥원, 고등과학원, 

테크노경 학원 등 재검토 상 4개 기 은 모두 잔류로 분류하 고, 한국해양연

구원은 이 , 앙 리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분원은 잔류로 확인하 다.

그 결과 수도권 소재 268개 기   수도권 잔류기 은 78개로, 지방이 상기

은 190개로 잠정 분류하 다. 78개의 잔류기 은 시행령 제2호에서 제6호에 해당



- 35 -

하는 43개의 당연 잔류기 과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입지가 불가피한 35개 

기 이다. 

잔류기 기 명

제2호

수도권을 할구역으로 하는 기  

(6개 기 )

한국 기연구원(분원), 한국기 과학지원연구

원(분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분원), 

정보통신진흥원(분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분

원),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테크노경 학원

제3호

낙후지역  수도권 폐기물매립지 

소재기  (6개 기 )

감사교육원,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 리공

단, 국립환경연구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

무소, 한국노동교육원(낙후지역지정시)

제4호

수도권안에 설치된 공연시설, 시시설, 

도서시설, 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을 

리하는 기  (9개 기 )

경찰병원, 원자력의학원, 쟁기념 , 국립서

울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암센터, 

서울과학 , 한국 상자료원

제5호

수도권안에 소재한 문화유 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등을 리하는 기  (7개 기 )

항공교통 제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국립 충원, 항공기상 ,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제6호

구성원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 으로 하는 기  

(15개 기 )

한교원공제회, 한국 학교육 의회, 한국

문 학교육 의회, 군인공제회, 한국증권업

회, 한염업조합, 소 트웨어공제조합, 

정보통신기술 회, 별정우체국연합회, 해양오

염방재조합, 선박검사기술 회,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소방공제회, 

새마을운동 앙회

<표 4-3> 당연 수도권잔류(제2호-제6호) 잠정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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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명

이 비용이 기 효과에 비해 
히 큰 기 (3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 을 
강제하기가 곤란한 기 (7개)

한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 제일은행, 한국토지신탁,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술거래소, 한국공학한림원

동북아 경제 심 조성에 
필요한 기 (6개)

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융감독
원,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수도권입지의 고정성이나 
상징성이 큰 기 (14개)

국사편찬 원회, 한민국학술원, 술원사무국, 한국지
역난방공사, 이북5도 원회, 국립국어연구원, 화성외국인
보호소,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수목원, 고등과학원, 언론
재 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진흥, 한국종합 술학교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 (2개)

국립국악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지방이 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 (3개)

국제교육진흥원, 앙 리소, 한국장애인고용 진공
단

<표 4-4> 수도권입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제7호) 잠정 결정안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공공기 이 특별 원회 원으로 지방에서 참석하 던 

남  이정록교수는 “수도권에 입지한 부분의 공공기 들이 이런 런 이유를 들

어 지방으로의 이 을 회피하 는데, 실질 으로 특  원으로 활동하면서 련기

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지방으로 이 해야 하는 당 성을 설 하여 해당기 들이 

지방이 을 수용하 을 때 보람을 느 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은 “400여개의 공공기  에서 수도권에 잔류시킬 공공

기 과 지방으로 이 시킬 공공기 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지방이 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 의 시장성(학생 등)을 고려하여 서울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다. 그 이유는 학교(한국종합 술학교, 테크노경 학원 등)의 경우 지방으로 이

해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서울 

잔류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종합 술학교는 부분의 학생들(출신

지)이 서울이 아닌 국에서 취학을 하는 학교이다. 동시에 특정 공(음악, 미술 

등)의 경우 시골(지방)로 학교를 이 해도 해당한 학생들은 지방의 종합 술학교에 

충분히 진학할 수 있다(특히 해당학생들은 다른 공분야에 비해 술분야이기 때

문에 상 으로 가정형편이 여유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이

에 따른 과다한 산(학교시설의 건설 등)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이 보류를 결정

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 동시에 테크노경 학원 한 서울의 홍릉이 아닌 지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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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 해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웠다. 특히 특

 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행해졌지만, 서울에 연고를 갖고 있는 원과 그 지 

않은 원들 간에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앙부처 소속의 원들은 이 하는 

기 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시설건축비용, 토지구입비용, 이 비용 등)가 과도한 기

은 거의 부분 지방으로 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물론 경제  편익을 고려하면, 충분히 고려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 지

만, 공공기 의 지방이 정책은 경제  편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사회  편익(공

간정의 등)에 을 둔 정책임을 감안하면, 약간의 비용부담 정도는 정부가 고려해

서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 들(학교 등)이 경제성 원칙을 강조한 

나머지 수도권 잔류로 결정된 것은 무척 아쉬웠다“라고 회고하 다.

<수도권 잔류 희망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2004년 5월에서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심의한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의 수

도권잔류/지방이  분류 안에 하여 2004년 6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이후 각 

부처로부터 2004년 6월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하 는데, 18개 부처에서 산하 27개 기

이 수도권 잔류희망사유를 국가균형발 원회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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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처 기 명 잔류사유(부처의견 요약)

국무조정실 한국해양연구원 막 한 이 비용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자 다수가 수도권 거주

융감독 원회 한국자산 리공사 동북아 융허부 기능

재정경제부 보험공사 한국은행  융감독원과 긴 한 조

외교통상부 한국국제 력단 연수생 편의

법무부 법무연수원 막 한 이 비용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앙부처와 업무 조

문화 부

한국방송 고공사 주고객이 부분 수도권

한국 공사 동북아 허

한국청소년상담원 고객 부분이 수도권

화진흥 원회 고객 부분이 수도권

간행물윤리 원회 주고객이 부분 수도권

상물등 원회 고객 부분이 수도권

작권심의조정 원회 고객 부분이 수도권

한국문화 술진흥원 각 시도에 별도 법인 설립 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상암DMC에 입주 정

산업자원부 요업기술원 지방에서 업무수행 곤란

정보통신부 산 리소 이 비용 과다

노동부 한국산업안 공단 일부 기능 잔류

건설교통부 한국건설 리공사 리목 으로 지방이 시 곤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기존자료의 신뢰도 상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우수 강사 확보 곤란

국세종합상담센터 우수 상담인력 확보 곤란

국세청기술연구소 주 고객이 수도권

조달청 앙보 창 수요 부분이 수도권

경찰청 경찰 학 막 한 이 비용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입지고정기능 다수

<표 4-5> 부처의 주요 의견(2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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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과정 

1. 지방정부의 활발한 공공기관 유치전

<지방의 치열한 유치전과 수도권의 이전 반대>

치열한 공공기관 유치전

공공기 이 과 련하여 2004년 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활발한 유치 을 개

하면서 일부 과열 상이 나타나기도 하 다. 를 들면 2004년 2월 11일 울산 역

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  유치를 해 ‘세계 인 친환경 산업수도 울산으로 오십

시오’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132개 공공기 에 발송하 다. 이 당시 울산시가 

으로 유치를 추진한 공공기 은 한국석유공사와 근로복지공단 등 석유·화학과 에

지, 환경, 노동 분야의 20여개 공공기 에 달하 다. 

기 지방자치단체인 충주시도 2004년 2월 18일 부시장과 시의원, 교수 등 약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 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계획을 의하 다. 유치 원회

는 지방이  상 공공기  245개 가운데 국립지리원, 한국 공사, 지방행정연구

원 등 20여개를 략 으로 유치할 방침을 세워 그 해 2월 말까지 해당 기 을 찾아 

충주의 지리 , 문화  입지여건을 알리고 재정 , 행정  인센티  제공계획을 알

리면서 계획 으로 유치활동을 개하 다. 

공공기  지방이 에 충북이 제외될 것이란 정보를 한 충북 보은군농 지도자

회 등 6개 농민단체는 2004년 8월 3일 보은군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기  충북 이  

배제 철회를 구하는 결의 회를 갖고 청와 와 국무총리실 등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하 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충북에서도 가장 낙후된 보은

군이 충청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  이  상지역에서 배제되는 것은  다른 

역차별이라며 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충북에 한 보상차원의 특별배려가 있

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특히 보은군은 군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 미쳐 지역의 

존립기반마  태롭다며 농 진흥청 등 농업 련 기 을 보은으로 옮겨 침체의 늪

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어달라고 구하 다.

박 태 주시장과 박  남도지사도 2004년 8월 27일 주시청 상황실에서 

시･도 실․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 주․ 남 공동발 을 한 역행정 의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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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도 발 을 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 다. 공동합의문은 시･도가 상생･화합

을 해 앙 공공기  공동 유치 등 9개 사업을 공동과제로 삼아 실천해 나가자는 

내용이었다. 

제주도는 2004년 11월 6일 공공기  제주유치 범도민 원회를 출범시키고 한국

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 력단, 남북 화사무국, 한국소 트웨어진흥원, 한국정보문

화진흥원, 국립종자 리소, 한국 공사,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 한국문화 정책

연구원, 기상연구소, 국제교육진흥원, 환경 리공단 등의 공공기  유치를 추진하기

로 결정하 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이에 반하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정책을 강력하게 

반 했다. 경기도 시장․군수 의회는 2004년 7월 31일 여당 소속 기 지방자치단체

장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수도․공공기 ․기업 지방이  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이 반  입장을 공개 으로 표명하 다. 경기도 시장․군수 의회는 결의문에서 

“  정부가 국론분열과 국민불안을 가 시키면서 수도권 과 해소와 국토균형발

이라는 명분하에 강행하고 있는 ‘행정수도∙공공기 ∙기업의 지방이 ’정책이 국민여

론과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 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가의 장래가 심히 우

려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 의회는 반 입장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수도이 은 국민  동의하에 통일에 비, 장기 인 안목에서 재검

토되어야 한다. 둘째, 수도권 공동화를 래할 공공기  지방이 의 재고를 구한

다. 셋째,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도권의 공동화로 국가경쟁력을 하시킬 기업

의 지방이  방침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공공기 ․기업의 지방이 ’은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요구한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는 와 같은 우리의 요구

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결의한다”고 그 의지를 확고하

게 밝히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이전 반대>

2004년 6월에는 부처별로 산하기  기 장  노조 표와 공공기  지방이 에 

한 화시간을 갖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 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 은 2004

년 6월 14일 소회의실에서 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주택보

증, 한국감정원, 교통안 공단, 시설안 기술공단, 주택 리공단, 건설 리공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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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개발센터 등 산하기  10개 기 장과 화를 나 었다. 한편 건설교통부 차 은 

6월 15일 차 실에서 한주택보증 노조 원장, 시설안 기술공단 노조 원장, 제

주개발센터 직장 의회 표 등 산하기  3개 직원 표들과 공공기  지방이 방

안에 하여 설명하고 화를 나 었다. 그 외의 정부부처들도 산하기  기 장 

는 직원들과 많은 화를 가지면서 기 의 특수성, 이 의 어려움, 이 시 요구사항 

등에 하여 청취하고 정부정책을 설명하 다. 

일부 노동조합의 이전반대 성명서 발표

그런데 이러한 와 에서 화진흥 원회, 한국간행물윤리 원회, 한국방송 고공

사 등 일부 기 들의 노동조합은 이 을 반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 다. 화진흥

원회 노동조합은 2004년 6월 15일 성명서에서 ‘공공기  지방이  : 참여정부엔 

노동조합 참여는 없다’라는 제하로 “이제라도 정부는 모든 계획과 논의내용을 공개

하라! 한 이  주체들인 우리노동자의 의견을 반 하기 해 노동조합을 논의 테

이블에 참여시킬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지 과 같은 자세로 공공기  지방이 을 

일방 으로 추진한다면 이  주체들인 공공기  노동자들의 큰 항에 부딪힐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반  의사를 표시하 다. 

한국간행물윤리 원회 노동조합도 같은 날 ‘일방 인 ‘강제이주정책’에 반 한다

‘라는 제하로 “이처럼 국가운 의 합리성, 지자체의 특성화 략, 해당기  구성원

의 기본권, 공공서비스의 질  수  등에 악 향을 래할 ‘강제이주정책’에 해 

한국간행물윤리 원회 노동조합은 원칙 으로 반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

를 밝힌다. 첫째, 정부는 독단으로 자행하는 ‘공공기  강제이주정책을 즉각 단하

라. 둘째, 정부는 공공기 에 하여 일방 으로 희생시키는 강요를 즉각 단하라. 

셋째, 정부는 졸속 인 실행정을 면 단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의결 구조를 

확보하라”라고 강력하게 반발하 다.

한국방송 고공사 노동조합도 같은 날 ‘공공기  지방이  련 노동조합의 입

장’이란 제하로 “노동조합은 재 추진 인 국가균형발 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형식과 차는 민주 이어

야 한다. 주무부처를 통해 산하 공공기 의 의견을 형식 으로 수렴하여 일방 으

로 통보해 버리는 비민주  차에 해서는 실망과 분노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산하기 의 핵심사업과 성격에 따라 도 히 이 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

문이다. ( 략) 노동조합은 향후 사태의 추이를 의 주시할 것이며, 명분 없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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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이 계획이 가시화될 경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

이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다.

2. 이전목적과 직원의 불안감 해소: 업무효율화와 복지증진

<이전대상기관과 직원의 이해와 협력 도출을 위한 노력>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의욕 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  지방이 방안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하여 2004년 6월 2일 이 상기 을 한 정책설명회를  국토연

구원에서 개최하 다. 정책설명회 자리에는 국가균형발 원회, 건설교통부  

련 공공기  계자가 다수 참석하 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토균형발 을 한 

공공기  지방이 에 한 필요성과 정부의 추진의지를 강조한 후,  ‘지방이  추진

방안  지원 책(안)’을 설명하 다. 정책설명회에서는 형평성  업무효율화, 지방

특성화 발 략을 고려한 이 계획 수립내용, 이 비용지원과 교육․주택문제를 포

함하는 복리증진 시설 확충방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 다. 

한 지방이 /수도권잔류의 분류기 (국가균형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을 설

명한 후 련기 의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하 다. 이 기 의 주요 질의 내

용  이 비용 지원에 한 구체 인 계획에 해서는, 일단 재 보유 인 토지와 

건물 매각비용을 활용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국고지원 원칙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

혔다. 한 각 기 의 기업특성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해서는 이 계

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 별 업무의 효율화를 최우선 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 다. 이와 함께 종사자의 개인 인 문제(자녀교육, 주택, 배우자 직장 등)는 

과거의 이 사례와 계기 의 지원방안 등을 다각 으로 검토하여 우선 으로 해

결하는 방안으로 실무자간 의가 완료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유사기 에 한 집단이 방식은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하 는데 지역 특성화 발

략에 맞는 공공기 과 R&D기 , 교육시설 등 복지시설 등을 한데로 모아 새로

운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는 개념을 제시하 다. 충청권으로 이 이 가능한 기 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 원회에서 결정하는 기 , 그리고 신행정수도로 이 되는 앙

행정기 과 업무 으로 반드시 동반이 이 불가피한 일부 공공기 에 국한할 것임

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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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것

이 기 의 규모, 이  기 과 직원을 한 지원 책 등에 해 당시 이명노 건

설교통부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장은 2004년 12월 4일 국정 리핑과 가진 인터뷰

에서 “180개에서 200개 정도의 공공기 이 지방으로 옮겨갈 것이고, 옮겨갈 지역은 

2005년 8월 에 확정될 것이다. 그리고 12월말에는 이들 기 들이 입주할 시도별 

신도시의 입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상 기 을 가리

는 원칙과 기 으로는 “수도권만을 할하는 기 이라든지 낙후지역이나 폐기물 

매립지 등에 입지해 있는 기 , 수도권 주민들과 의료·복지·공연시설을 리하는 기

은 잔류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 하고, 공공기  이 과 신도시 조성을 연계한 

목 에 하여 “공공기 의 업무효율성이 하되지 않도록 유사한 업무성격을 가

진 기 들끼리 묶어 시 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옮겨가는 기  근무자와 가족들

이 걱정하는 주거문제, 생활편의, 자녀교육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  수 있다. 

아울러 조성된 신도시가 지역발 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하는 

기 들을 심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된다. 결과 으로 공공기 의 지방

이 이 성공 으로 이 지면 지방이 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수도권 집 으로 

인한 주거·교통·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 다. 

산․학․연의 시너지 효과 기대

일부 언론이 공공기 의 지방이  효과에 해 부정  시각을 드러내면서 지역 

균형발 을 해 공공기 을 여기 기 분산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지닐 수 있

느냐하는 질문에 해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제 로 헤아리지 못

하기 때문이다. 미래형 신도시는 단순히 공공기 만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 더

불어 련 기업체와 연구소가 입주하고, 이주하는 이들이 쾌 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조성과 함께 산업용지 등도 함께 공 한다. 공공기  이 은 이런 효과를 극

화하기 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보면 된다“라고 답변하 다. 그리고 연구소와 기업

들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게 쉽지 않고, 자칫 공공기 만 들어서는 기형도

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하여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공공기 이 집단

으로 이 하면 련 업체와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 도 주변에 입주하게 될 것이

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 청과 련 연구소도 4개 기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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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약 160여개의 련기업체도 입주했다. 공공기 이 이 하면 그에 따라 

기업과 연구소들도 자연스럽게 모일 것이라 본다”라고 답하 다. 

3. 수도권 대책 : 인간중심 동북아․세계중심도시로 육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정책을 강력하게 반 해 왔으

며 지방은 공공기 의 지방이 을 통한 지역발 을 도모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 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 

31일 ‘신수도권발   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하 다.

이날 강동석 장 은 “국가균형발 의 큰 틀 속에서 2004년 1월 29일 발표된 ‘신

국토구상’에서 제시된  다핵형․ 신형 국토와 로벌형 국토 경 을 구체 으로 실

천하기 하여, 행 규제 주․ 앙정부 주도의 경직  수도권 정책을 단계 ․ 진

으로 앙과 지자체가 상호 조하는 ‘계획 ․친환경  리 방식’으로 바꾸어 나

가고, 지방에는 각 시․도별로 공공기  지방이 과 연계하여 신 도시(지구)를 건설

함으로써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자립  성장동력을 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장은 “분권-분산을 통한 신 주도형 패러다임으

로 환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국민 소득 2

만불 달성을 앞당길 수 있고 국가 재도약이 가능하다.  신수도권 발 방안, 신도

시 건설, 공공기  이 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통합추

진과제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을 타개하고 수도권의 

재창조와 지방의 역동  발 을 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에 이해와 조가 필요하

다”고 강조하 다.

이 방안은 국가균형발 원회와 건설교통부를 심으로 정부․학계 등 다수의 

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비한 것이었다. 한 정부는 수도권과 각 지방,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2004년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공공기  지방이 계획’ 등 계법령에 의한 세부 계획도 조속

한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제시하 다.

수도권은 인간중심, 친환경중심도시로

‘신수도권발   신도시 건설 방안’의 추진배경  주요 골자를 보면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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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권 발 방안, 신도시 건설, 공공기  이 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

에 해결해 나가야 하는 통합추진과제이다.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

는 실을 타개하고 수도권 재창조와 지방의 역동   발 을 해서는 수도권과 지

방간의 역사  타 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해 먼 , 수도권은 과 해소 

 친환경  생활환경 제공, 합리  규제 개 과... 경쟁력 증진 등을 통해 사람․도
시․자연이 어우러진 인간 심의 도시로 면모를 일신하면서, 질  발 을 통해 능동

으로 세계와 경쟁함으로써 동북아의 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첫째, 수도권 규제개 의 제1단계(‘04년～’07년)에는 신행정수도  신도시 건

설계획과 연계하여 공장총량제 등 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의 규제

를 선별 으로 개선할 것이다. 제2단계(‘08년이후)에는 행 3개 권역 체계를 지역

특성에 맞게 합리 으로 개편하고, 일률  지 주 규제를 종합 으로 정비해 나

갈 것이다. 그리하여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2014년 이후에는 수도권정비계획

법 체제를 지자체가 참여하는 계획  리체제로  환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하여 서울은 도쿄, 상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융⋅국제비즈니스의 심으로, 인천은 국 푸동지구에 버 가는 동북아 교통⋅물

류 심도시로,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서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메카로 육

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해 기 오염수치를  선진국 수

으로 개선하고, 역차원의 유역별 수질 리, 녹지총량제 도입, 녹지공간  근린공

원 확충 등을 통해 수도권을 웰빙도시로 재창조할 것이다. 청와 와 북악산 주변, 

용산기지 등에 한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청계천․안양천 등 도심 수변공간과 한강

생태의 복원 등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주거환경의 

질 향상, 빠르고 안 한 교통체계 등을 통해 쾌 하고 친환경 인 수도권 리를 추

진할 것이다.  

지방은 혁신주도형 질적발전으로 

한편, 지방은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건설  공공 기  이  등을 통해 세계 

여러 지역들과 당당히 어깨를 견  수 있는 역동  발 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

이다.( 략) 정부는 년 말까지 국회 그리고 지자체,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이해

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들 과제에 한 최종안을 확정해 나가고자 한

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한 균형발 과 신형 국토 건설을 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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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실 하며, 신주도형 질  발 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

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국가 재도약’의 목표를 반드시 이룩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지역의 참여와 협조를 통한 협력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지방설명회>

역 지자체를 상으로 공공기  지방이  정책의 취지와 주요 내용, 향후일정 

등에 한 설명과 지역의견 수렴을 통한 원활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해 정책설명

회를 개최하 다. 2004년 9월 10일 제주도부터 시작한 정책설명회는  9월 14일 강원

도, 10월 6일 부산, 울산, 경남, 10월 14일 구, 경북지역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서 

각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 다. 이 자리에서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이 정책취지  배경을 설명하고, 이명노 건설교통부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

장이 신도시 건설  공공기  지방이 정책을 설명한 후 지역에서는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도 기획 리실장 등이 설명에 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 다. 

제주는 대형기관 유치 희망,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 어려움 예상

제주지역 정책설명회는 2004년 9월 10일 제주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 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배치 결정시 배려를 요청하

고,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역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규모 기 도 제주도에 배치

하는 것이 합리 이라는 의견을 폈으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신도시  개별이  

기 에 한 지역 내 치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 다.

강원도의 낙후도에 대한 특별한 배려 희망

강원지역 정책설명회는 2004년 9월 14일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개최하 다. 강원도

지사는 “강원도의 낙후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배치 결정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지방에서 제시하는 지원방안에 하여는 통일된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강원도의회 의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불리한 

여건 조성과 군사보호, 수질보 , 백두 간 보호지역 지정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에 하여 타시도와 달리 추가 인 고려”를 요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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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경쟁력을 감안해 거점지역 위주로 배치해 줄 것을 희망

부산․울산․경남지역 정책설명회는 2004년 10월 6일 부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하 다. 

이 자리에서 성경륭 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2004년 말에 있을 약체결을 앞두고 

거치는 공식  차로서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정책추진이 효율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각 시․도의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의견을 

모아 주도록 조가 필요하다. 그 지 않으면 정치권, 시․군, 지방 언론이 통제 불가

능하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수도권 발 정책은 큰 틀을 무 뜨리는 규제완화가 아

니며, 공장총량제, 산업단지 총면  제한은 유지되고, 양  팽창이 아닌 수도권의 

질  발 을 통해 지방과 상생발 을 도모하기 한 것”이라고 설명하 다. 

이에 해 부산시장은 “ 체 인 국가발 을 고려하여 지역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 일 수 있으므로 경쟁력도 고

려하여 거 지역별로 잘 배치할 것으로 믿는다. 당  역시에 군(郡)을 편입하도록 

했으나 기장지역만 편입되어 재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기장

과 강서지역이므로 부산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도시법을 만들 때 그린벨트 

안에도 신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부산시의

회 의장은 “부산시는 개발할 땅이 부족해 공공기  이 지의 용도변경 뿐 아니

라, 공공기 이 이 해 오는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울산시장은 “공공기  지방이 은 행정수도건설 못지않게 어려운 과제로 지  

지방 분 기는 곧 공공기 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 으로는 어려움이 많

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 권유에 지자체가 따를 것인지 의문이며, 그런 분 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큰 과제 의 하나이다.  과거에도 공공기  지방이 에 한 

얘기는 많았으나 성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국가균형발 원회라는 기구가 있으

므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러나 지  단계에서 각 지자체가 서로 좋은 기

을 선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어느 도시나 갖고 있는 신도시 구상과 연계

하면 신도시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 다.

경남도는 이전대상기관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광역시로 집중될 것을 우려 

경남부지사는 “철도․공항이 있는 기 단체 등에서 신도시 유치 요구가 많을 것

으로 망하고 있으며, 경남도의회 의장은 교육, 주거여건이 열악한 도지역의 경우 

이 기 의 직원, 노조의 반발이 심할 것이므로 이 상기 은 역시로 가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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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고, 이는 제2의 집 을 래할 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표명하 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지

속적인 추진 의사 표명>

1차 지역별 정책설명회가 끝난 직후인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 소에서  ‘신행

정수도의건설을 한특별조치법’에 한 헌 결정이 내려지자 공공기  지방이 에 

한 회의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10월 28일), 총

리 주재 시․도지사 회의(11월 26일)  일반 시민 상 시․도 순회 정책설명회(12월 

9일 ~ 28일)를 개최하면서 신행정수도 후속 책과 함께 공공기  지방이  추진의

지를 지속 으로 표명하 다. 

헌법재 소의 신행정수도건설법 헌 결정에 따라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 책 

수립을 한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를 해 2004년 11월 26일 국무총리공

에서는 국무총리 주재로 16개 시․도지사, 행정자치부장 , 건설교통부장 , 기획

산처장 , 국무조정실장, 신행정수도후속 책 원회 원장,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 다. 이 자리에서 신행정수

도후속 책 원회 기획단장은 신행정수도 후속 책을 설명하 고, 성경륭 국가균형

발 원회 원장은 ‘공공기  지방이   신수도권 발 정책’에 해 설명하

다. 이어 각 시․도지사로부터 설명 자료에 한 질문과 토론과정을 거친 후, 지역별 

지역발  핵심사업에 한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정리하 다. 

5. 자치단체․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 원회는 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 언론사와 KTV 

국립방송의 후원을 받아 ‘공공기  이   신도시 건설방안’이란 국가균형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 다.  2004년 12월 9일 강원도에서 시작하여 그 해 12월 28일 

부산․울산에서 마무리한 자치단체 순회 정책설명회는 공공기  이   신도시건

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한 공감 를 국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한 것이었

다. 특히 이 정책설명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헌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책설명

회를 통해 신행정수도에 한 안과 공공기  이   신도시 건설, 신수도권 발

방안, 지방분권정책 등은 상호 긴 하게 연계된 정책으로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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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타 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임을 확인하고 원활한 정책추진을 해 지

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한 '공공기  이   신도시 건설방안'은 그동안 국가균형발

원회를 심으로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학계 등 다수의 문가 그룹

이 참여하여 비한 것으로 12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개하

다. 그리고 이 게 발표한 방안에 하여 수도권과 지방, 공공기  노동조합, 문

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신행정수도 안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

라고 밝혔다.

<표 5-1> 시․도 순회 정책설명회 지역별 일정

지역 일시 장소

강원(춘천) ‘04. 12. 9(목), 14:00~16:00 강원개발공사빌딩 회의실

북( 주) ‘04. 12. 14(화), 14:00~16:00 공무원교육원

주/ 남/제주( 주) ‘04. 12. 17( ), 16:00~18:00 시청 회의실

구/경북( 구) '04. 12. 21(화), 14:00~16:00 국제회의장

경남(창원) ‘04. 12. 23(목), 14:00~16:00 도청 회의실

부산/울산(부산) ‘04. 12. 28(화), 14:00~16:00 부산시청 국제회의실

< 강원도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은 상대적 균형성을 보상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함 >

강원도․국가균형발 원회․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역언론사와 KTV

가 후원한 국가균형발  정책설명회(공공기  이   신도시 건설방안)가 12월 

9일 14:00부터 강원도개발공사빌딩 5층 회의실에서 개최하 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장은 “ 국이 분권-분산을 통한 

신 주도형 패러다임으로 환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

상시켜야만 국가 재도약이 가능하다. 신행정수도 안, 공공기  이   신도시 

건설, 신수도권 발 방안, 지방분권 정책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하

여야 하는 통합추진과제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을 타

개하고 지방의 역동  발 과 수도권의 재창조를 해 수도권과 지방간에 이해와 

조가 실하게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안 마련과 동시에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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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인 추진에 들어갈 것이며, 이 과정

에서 각 지방, 지자체, 정치권, 공공기  노조 등과 충분히 의하고, 이해 계집단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해 단계별로 기본 약과 이행 약을 체결해 나갈 것”

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이번 설명회가 다소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던 국가균

형발 정책 추진에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에서 매우 요한 의미가 있

다. 공공기  이 과 신도시 건설 문제는 기본 으로 상  균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근해야 한다. 이 기  한 지역의 낙후정도에 두어야 하며, 공공기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해서라도 이러한 작업들을 조기

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하 다. 

아울러 이번 정책설명회의 주제인 ‘공공기 이   신도시 건설방안’에 한 

토론은 최동규 강원지역 신 의회 의장의 사회로 진행하 으며, 이명노 건설교통

부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장, 최명희 강원도기획 리실장, 류종수 춘천시장, 김기

열 원주시장, 심기섭 강릉시장, 강원일보사 권 순 논설 원, 강원도민일보사 방명

균 편집국장, GTB강원민방 김흥성 보도국장, 안동규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원장이 

열띤 토론을 개하 다.

<전라북도 -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와 지방실정에 적합한 공공기관 배치 필요>

국가균형발 원회와 건설교통부가 공동 주 한 국가균형발  정책설명회가 12

월 14일 주시 북공무원교육원에서 강 욱 북지사와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도 주민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

강 욱 북도지사는 "헌재의 헌 결로 행정수도 건설이 무산 지만, 당  계

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부를 폭 공주·연기 지역에 포진시키고 신도시

를 국에 고루 배치함으로써 국토균형발 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정부

에 주문했다. 한 "개인의 이해 계 등 때문에 균형발 의 숙원사업을 미룰 수 없

다. 역  정권과는 달리 3  특별법까지 만들면서 국가균형발 을 이루려는 정권은 

참여정부가 처음이다. 국토가 자기능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화 시

를 해 북도 주민들이 폭 지원하겠다"고 덧붙 다.  

국가균형발 원회 성경륭 원장은 "앞으로 1~2개월이 지역의 새로운 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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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드는데 가장 요한 시기"라며 "신행정수도 후속 안이 가  빨리 마련되

고 이에 따라 공공기  지방이  방향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다. 한 "

북은 향후 5개년 발 계획을 수립해 4가지 략산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

고 있다. 정부는 이 략산업 에 핵심 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기  이 방

안을 검토 "이라고 설명하 다. 

공공기관의 평균적인 분산배치는 지자체간 무한경쟁 유발할 것

정책토론에 나선 이형규 북 행정부지사는 "공공기  지방이 이 낙후지역을 발

시키자는 취지를 띠고 있는 만큼 상 으로 여건이 나은 역시를 배제하고 도

단  지방으로만 이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엽 정읍시장은 "

이 상 공공기 을 시도별로 배치할 경우 경남은 부산·울산 역시를 포함, 3군데

에 배분되는 반면 역시가 없는 북은 1군데에 불과하여 불평등하다. 공공기 을 

시․도별로 배치한다는 원칙을 수정, 권역별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

정 북  교수는 "공공기  지방이 을 평균  분산화로 받아들일 경우 지방자

치단체끼리 끊임없는 무한 경쟁에 빠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정책목표인 국가발

은 어렵게 된다"며 공공기  유치 과열경쟁에 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일보 이경

재 편집국장은 "공공기  이 의 핵심목표는 낙후지역 배려와 지역실정에 맞는 기

 배치이다. 이런 을 감안할 때 각 지방의 낙후도를 정확히 악, 공공기  배치

에 우선순 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충일 완주군수는 "정부는 공공기 을 이

할 때 해당 기 과 직원, 가족들을 한 련 시·도의 복지후생지원 규모 등을 고

려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공공기  유치는 엄두도 못 낼 

것이며 오히려 역균형발 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개선을 구했다. 김승환 북  

교수는 "공공기 이 지방 이 하면서 수도권에 국제기능 등이 집 돼 있기 때문에 

업무 조 차원에서 수도권에 지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수

도권 지사가 방만하게 운 될 경우 오히려 공공기  이  효과가 떨어질 우려도 있

다"고 주장했다. 

낙후도 문제도 고려할 것이지만 광역시 배제는 수용 곤란

이에 하여 이명노 건교부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장은 "공공기  배치기 에 

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역시를 배제시키자는 제기는 실 으로 수

용하기 힘들다. 낙후도 문제를 고려해 어느 정도 문제 을 보완하겠다. 도내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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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입지선정은 도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원회는 이 같은 도가 제시한 안을 기반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안

을 굳이 공공기  이 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부처 하나 

못 옮기면서 공공기  보고 가라고 하면 가겠냐며 신행정수도 안과 연계할 수 밖

에 없다"고 설명하 다.  

<광주․전남․제주 - 혁신도시입지는 중앙정부가 최종 선정할 필요>

2004년 12월 17일 국가균형발 원회와 건설교통부의 공동주최로 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설명회에서 

주· 남·제주지역의 토론 참석자들은 신도시 건설 입지를 ' 앙정부가 최종 선정

하는 것'이 이상 인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혁신도시입지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 우려

이민원 주  교수는 “ 역시·도에 선정권을 넘길 경우 기 하는 시 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앙정부가 합리 인 기 을 잘 선정하고 공정성을 

가진 평가 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수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

다. 김 훈 제주시장은 “12개 역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반 해 앙이 결정하되, 

선정은 합리 이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

채 무등일보 편집국장은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책임성을 감안해 추천은 시․도가 하

고 앙정부가 평가 원회를 통해 선정하는 안이 바람직하다. 다만 시․도는 지역내 

시․군․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의견

에 해 이명노 건교부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장은 “ 신도시 입지는 시도가 

앙에 추천하면 평가 원회에서 심사해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가능하다면 역

시․도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시․도에서 결정할 경우 국책사업과 연계 발

되는 방향으로 돼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 다. 

대규모 공공기관은 낙후도에 따른 배치 필요,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고려해야

지역별 공공기  배치 문제와 련해서는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규모 공공기

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남  주시 행정부시장은 “한국 력과 

같이 이 효과가 큰 기 들은 낙후도가 큰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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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역시  낙후도가 가장 큰 주지역에 

산업, 에 지 력 산업과 련된 한국 력공사가 오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 다. 그

러나 이와 달리 제주시장은 “공공기  이 의 시 지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지역

산업과의 연 성을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제주의 경우 문화 산업에 연 된 

한국국제 력단, 국제교류재단 등이 연계성이 높다”고 주장하 다. 박 우 '참여자

치21' 사무처장은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12개 역시․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국가균형발 의 목표가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

기 한 것이라면, 특정규모(인구수)를 기 으로 정해 놓고 그 규모에 미달하는 지

역에 규모 공공기 을 이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개별이전기관의 선호도 보다는 시․도간 균형배치 원칙이 중요 

개별이 기 의 경우 기  선호도를 반 할 것인가에 해서는 부분 부정 인 

의견을 제기되었다. 신정훈 나주시장은 “공공기  지방이 의 가장 큰 목 은 지역

의 낙후, 불균형을 시정하기 한 것이기 때문에 낙후도 등을 심으로 배치해야 한

다. 기  선호도를 심으로 하면 합리 이지 못하다”고 주장하 다. 강문규 한라일

보 논설실장은 “선호도 반 이 겉으로는 합리 으로 보이지만, 그럴 경우 상  

낙후도에 해 선명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해당 기 의 선호도보다는 시․도간 

균형배치, 낙후도에 따라 강제배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공공기  지방이  최종안에 한 시․도간 불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

에 해, 이민원 교수는 “공공기  이 은 결과가 아니라 지방발 을 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씨앗을 가지고 싸우는 상황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 다. 박 우 

사무처장은 “결정과정에서 최 한 민주 인 차로 추진한다면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의 시민단체를 극 참여시켜 설명회를 보다 폭넓게 개함

으로써 일반시민들이 심을 잡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내 공공기  배치 입지 선정과 련한 시․군․구간 갈등문제에 해서는 역

자치단체가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윤종채 국장은 “특정 

시․군이 아닌 여러 시․군을 걸친 장소가 되면 좋을 것이다. 앙정부가 평가 원회를 

구성한 것처럼 시․도 단 에서도 지역 표성을 갖는 평가 원회를 구성·운 함으로

써 역자치단체의 조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노 단장은 이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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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군․구가 공공기 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시․군․구 입장에

서 공공기  이 을 보지 말고 여러 시․군․구에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신거

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장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 정책은 30년간의 불균형

을 바로잡기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과 지방, 여

당과 야당을 떠나 지방의 역량 강화와 잠재력을 키 기 한 정책의 성격을 잘 이

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 - 공공기관의 배치문제는 지역의견이 존중되어야 >

2004년 12월 21일 국가균형발 원회와 건설교통부 등의 공동주최로 구문화

술회 에서 ‘공공기 이   신도시 건설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 다. 이

날 정책설명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신행정수도 후속 안과 공공기  지방 이 의 

연계 추진과 련한 이견을 노출시켰다. 

박 석 구MBC 정경부장은 “신행정수도 후속 안 마련이 계속 늦춰질 경우 

공공기  지방이 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목표는 짐을 다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꼭 큰 짐( 앙부처)부터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하혜수 상주  교수는 “신행정수도 후속 안과 연계시키는 목 은 공

공기  지방이 의 실  가능성을 담보하기 한 것이다. 후속 안과 계없이 추

진할 경우 그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부분은 이 공공기 의 배치문제와 련해 지역 의견이 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웅 구경실련 집행 원장은 “ 신과 분권을 통한 균

형발 을 해서는 지역의 결정권이 존 돼야 한다. 지역에 오게 될 공공기  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앙이 기 은 정하되, 최종 배치 결정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구 매일신문 편집국장은 “ 구․경북지역의 공공기  배치 

문제에 해서는 역단체들끼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구․경북이 역할분담을 

잘 해서 시 시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배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이  공공기 이 배치되고 지역의 신거  역할을 하게 될 신도시는 정주 

조건이 잘 갖춰진 역권 도시가 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우정구 국장

은 “집단이  공공기 은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가 하다. 그래야 사회  비

용도 일 수 있고 이 효과도 극 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혜수 교수도 “국

가  차원으로 보면 신행정수도 후속 안의 효과가 극 화할 수 있는 입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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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돼야 한다. 시․도 내에서는 여러 시․군을 연결하는 경계지에 둬 지역 발 의 시

지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개 시․도에 1개 기능군 보다는 2~3개 기능군 배치가 적정

한편 우병윤 경북 신담당 은 12개 시․도에 각 1개 기능군(집단이  공공기 )

을 배치하는 것과 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단 로 나  기계  

배분은 안된다. 경북은 다른 도보다 면 이 2배 정도 크면서 상 으로 낙후된 지

역이다. 행정단 에 집착해 같이 1개 기능군을 배치하지 말고 시도의 특성을 감

안해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석 부장도 “12개 기능군으로 정량화하지 말고 

더 세부 으로 기능군을 분류한다면 낙후도·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배려가 더 필요

한 지역에는 2~3개 기능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기  지방이 과 신도시 건설이 속히 진행돼

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신행정수도 헌 결정으로 

공공기  지방이  계획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이다. 하루 속히 계획

을 마련, 공공기  이 과 신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박 석 부장은 “공공기  이 과 신도시 건설이 자꾸 미 질 경우 정책의 신

뢰가 떨어지게 되고 추동력 자체도 하될 소지가 많다”면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

발  로드맵은 약속 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륭 원장은 “신행정수도 

후속 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100여개 공공기 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확정하기

가 곤란하다. 지 이야말로 지방의 발 과 수도권의 재창조를 해 서로의 이해와 

조가 실한 시 ”이라고 역설했다.

<경남 - 대형 공공기관 유치 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산업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국가균형발 원회와 건설교통부, 경남도가 공동주최한 국가균형발  정책설명

회가 23일 오후 경남도청 4층 회의실에서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장과 김태호 경

남도지사, 학교수 등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공기  지방 이

과 련, 지방자치단체들은 형기 을 유치하기 한 경쟁보다 국가 체의 균형

발 과 지역산업의 발 이라는 의를 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 했다.  

목진숙 경남신문 논설주간은 “경남 내에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의 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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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은 최근 국가균형발 을 한 공공기  이   신도시 건설 정책

이 추진력을 가지면서 각 지역에서 형 공공기  유치를 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끌었다. 이와 련, 국가균형발  성경륭 원장도 “모든 지역

이 100% 만족하는 공공기  이   신도시 건설 방안이 나오기는 실 으로 어

렵다. 만족도가 50% 넘을 경우 이해하고 같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집단이 (기능군) 공공기 의 배치기 과 련, “우선 그 지역

의 략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두 번째는 이 비용을 최

소화하면서 효과는 극 화하는 경제원칙을 용해야 한다. 그러나 배치 결정과정에 

어떤 정치 인 고려가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을 강조했다. 목진숙 논설주간은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헌법재 소의 헌 결로 무산 지만, 후속 안이 마련

되면 충청권은 지역발  기 효과가 매우 높다고 본다. 따라서 충청권은 공공기  

이  상에서 제외하고 12개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전기관의 의견보다는 지역특성이나 낙후도 등이 고려되어야 

기능군별로 집단이 하는 공공기 과는 별도로 개별 이 하게 되는 기 들의 배

치방법에 해서는 지역간 형평성, 낙후도 등을 요하게 고려하되, 기  선호도는 

참고만 하는 선에서 앙이 강제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  김 기 교수는 “개별이 기 의 배치는 1차 으로 낙후도를 기 으로 하고 

교육·문화 등 인 라는 부차 인 요건으로 감안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도지사는 

표가 많은 곳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앙이 투명한 기 을 용해 강제 배

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강기윤 기획행정 원장은 “행정단 에 의

해 일률 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역사성과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되 공공기 의 선

호도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 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참조는 

하되, 앙이 강제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산문화방송 원용  보

도국장은 “집단이  공공기 이 들어설 신도시를 심으로 주변에 배치한다면 

낙후도와 기 의 선호도 등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지역산

업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낙후성을 감안하되 성장잠재력을 극 화하는 방안으로 배

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신연구원 김용기 부원장은 “ 역자치단체는 기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앙에 추천안을 올리고, 앙이 투명하고 객

인 평가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지 까지의 행으로 보면, 서류심사

를 심으로 사업이 확정되고 선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신도시 입지 선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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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충분히 장까지 실사해야 한다”고 지 했다. 

중앙의 투명한 선정과정이 보장되면 지자체간 갈등은 최소화될 것

공공기  이  결정 이후 시․도간 는 시․군․구간 불만표출에 따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해서는 부분의 참석자들이 앙 평가 원회의 공정성

이 확보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목진숙 논설주간은 “우선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이 가장 요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공 이고 투명한 자료를 제시

해야 한다. 반 여론이 심할 경우 통령이 직  나서 무마시킬 필요도 있다”고 주

장했다. 원용  보도국장은 “ 립 인 인사를 심으로 역시․도 단 의 기 배치

원회 등을 구성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종합 인 심사를 거쳐 추천안을 마련하고, 

앙은 지역의 결정사항을 충분히 반 해 선정한다면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산․울산 - 부산이 지역갈등 해결에 중심에 서야,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 >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건설방안에 한 ‘부산․울산지역 국가균형발  정

책설명회’가 변재진 국가균형발 원회 기획단장, 허남식 부산시장, 부산․울산지역

신 의회 원, 학교수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 12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변재진 국가균형발 원회 기획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균형발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 지역간 이해 계보다는 승  차

원에서 앙과 지방이 한목소리로 힘을 합치고 수도권과 지방의 조가 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배치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 

이날 정책토론에서는 지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  세가 되는데 부산이 맏

형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길을 끌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호 균

형발 원회 원(부경  교수)은 “ 재 지자체나 지방언론은 더 많은 공공기 을 

해당 지역에 가져오기 한 논리개발에만 열 하고 있다”며 “이 공공기 이 발표

되는 순간 신행정수도에 못지않은 국가  항을 상할 수 있다. 지방의 력에 부

산의 역할론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부산이 스스로 신하고 세계도시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태 부산일보편집부국장은 신도시를 12개 시도에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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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건설하겠다는 정부안에 해 “유연성을 둬야 한다. 참여정부의 남은 임기는 3년

으로, 한정된 시간과 재원으로 모든 지자체에 건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수

도권에 응할 수 있는 역경제권을 만드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효과

가 큰 기 들은 선택과 집 에 의해 몰아주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균 부

산발 연구원 기획연구실장도 “복합 인 기능을 가진 역시와 특화도시를 단순비

교로써 특정 기능을 비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도권 분산을 해 공공기 을 

각 지역에 1/n로 나 는 것은 수도권 집 력 분산도 안 되고, 분산된 도시의 발  

모멘텀으로 삼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태 부산일보 편집부국장은 정

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지역의 갈등 해소를 해 “시․도간 형 로젝트를 추진할 

때 환경, 교통 향평가를 하듯 갈등해소기 을 상설기 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산업과 연계해야

박승태 울산 교수는 “ 복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정부제시기 으로 1차 가배정

을 한 후 의견수렴을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해당시도의 발 방향과 신도시건설

방안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귀홍 경상일보 논설 원은 

“4 과제를 통합패키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향은 무 경직돼 있다고 지 하면

서 최선이 안될 때는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면서 4 과제의 분리 추진”을 

주장하 다. 강 훈 울산발 연구원 연구 원은 “공공기 이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에는 기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기업과 산업을 지

원할 것인지를 심으로 공공기 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종합 : 지방 순회 정책설명회의 성과>

국가균형발 원회 성경륭 원장은 2004년 12월 27일 국정 리핑과의 인터뷰

에서 신행정수도 후속 안과 공공기  지방이 은 출발한 배경과 목표가 같기 때문

에 따로 떼어 추진할 수 없는 계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역단체장들

도 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  지방이 을 신행정

수도 후속 안과 계없이 추진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지의 명확한 천명 

이와 같은 국정 리핑 인터뷰 내용을 구체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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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이   신도시 건설을 한 국순회 정책설명회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그

동안 설명회 과정에서 얻은 성과에 하여 “우선 공공기  지방이 과 신도시 건

설에 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지방에 확신시켜줬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라

고 밝혔다. 

공공기  지방 이  정책을 신행정수도 후속 안과 연결짓는 것에 해 납득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는 것 같다는 지 에 하여 “일부 지역에서 공공기  지방 이

을 신행정수도 후속 안과 계없이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공공기  

이  문제와 신행정수도 후속 안은 출발한 배경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따로 떼서 

추진할 수 없는 계에 있다. 이에 해 역단체장들도 수 하고 있는 것을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확인했다”라고 답변하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의 긴밀한 연계성에 대한 공

감대 형성

공공기  지방이 과 신행정수도 후속 안의 정책목표가 같다는 지 에 하여 

“그 다. 이 두 정책의 출발 자체부터가 같다.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집 , 이에 

반해 지방은 인구의 격한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차 악화돼 가는 등의 문제를 

풀기 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공공기 을 지방으로 이 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이 헌 결로 무산되면서 공공기  지방이 도 제동이 걸

린 상황이다. 신행정수도 후속 안이 제 로 마련되지 않으면 공공기  지방 이

에 매우 부정 으로 작용한다는 을 지역에 설명했고, 체로 거의 납득한 것 같

다”고 응답하 다.

우려되는 갈등요인도 있다고 했는데, 갖가지로 벌어질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

갈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해 “갈등요인이 발생할 지 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정부와 공공기  사이의 갈등이고, 두 번째는 역단체간, 그리고 기

자치단체간의 갈등이다. 우리가 이러한 갈등 계를 잘 리하지 못하면, 더 큰 문

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갈등 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리하기 해서는 첫 번째의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 안이 원안에 가장 근 하게 마

련돼 앙부처가 지방으로 옮겨가고 산하 공공기 들도 별 항 없이 이 토록 하

는 것이다.  역단체간, 기 단체간의 갈등 계는 두 단계의 약 방식으로 어느 

정도 리가 가능하다. 첫 번째 약은 이  기본 약, 즉 이 을 한 기 ·원칙·방

식 등에 해 약을 맺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기본 약 내용에 따라 만든 배분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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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각 역시도로부터 동의를 얻는 것이다. 만약 추진과정에서 이 약을 어기게 

되면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100% 갈등을 방할 수는 없다 해도 도움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 역시·도간 한국 력공사 등 형 공공기  유치를 한 심리 이 치열하

다는 질문에 해서는 “이번 공공기  지방 이 은 A지역에 있던 것을 뺏어서 B지

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앙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다 한 수 에서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배분안에 해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물론 공공기  이 이

라는 선물꾸러미 속에는 마음에 드는 선물도 있고 그 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걷어차면 모든 것을 잃는 시스템(2단계 약방식)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이다. 정책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100% 만족하는 안은 있을 수 없다’고 제한 뒤, ‘50% 만족한다면 수용해 달라. 그

럼 우리는 60% 이상까지 만족도를 올려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설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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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이해와 협력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확정

제 6 장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과 체계 구축

1. 정책의 비전: 자립적 성장 거점과 지역혁신 선도

< 혁신형 국토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

참여정부는 신형 국토에 기반한 국가균형발 을 비 으로 삼아 지역특성화 발

  자립형 지방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한 략의 하나로 공

공기 의 지방이  략을 추진하 다.

비전 혁신형 국토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

목표 지 역 특 성 화  발 전  및  자 립 형  지 방 화 

추진

전략

혁신창출․확산

․ 산 ․학 ․연 지식정보 교류

․ 지역혁신체계(RIS) 강화

혁신환경 조성

․ 특화기능군 집단이전․ 지역특화산업과 연계․ 기업유치

공공기관 지방이전

․ 양질의 주거․교육․문화환경

․ 첨단 교통․정보통신 체계

살기좋은 도시기반 

<그림 6-1>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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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최첨단 고품격도시를 건설하고 지방의 자립  성장거 을 형성함으로

써 공공기 과 산․학․연 력으로 지역 신을 선도한다는 것이다.

<과거 이전정책과의 차별화 전략>

참여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 의 지방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상 최대규모의 공공기관이전 

첫째, 17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 이 지방으로 이 하는 규모 국가  과제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일부(10~50개 정도) 공공기 을 상으로 이 을 추진한 은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은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  체

를 상으로 검토하여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 을 제외한 175개 

기 을 지방으로 이 하는 사상 최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상 기 은 앙공

무원교육원․기술표 원 등 정부소속기  67개, 한국 력․한국자산 리공사 등 정부

투자․출자기  26개, 한국해양연구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부출연기  53개, 보

훈복지의료공단․국민연 리공단 등 기타 개별공공법인 29개 기 으로 매우 다양

한 유형의 공공기 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이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다차원적 갈등구조

둘째, 국가균형발 이라는 의명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으로 많은 기 의 이

을 추진하다 보니 실행하는 데는 많은 마찰이 수반되는 복잡한 갈등과제라는 

이다. 정부, 이 기 , 지방자치단체(수도권/비수도권, 역/기 )간에 이 /잔류 

여부, 이 지역 등에 있어 견해를 달리하는 다차원  갈등 구조를 지니고 있다. 아

울러 이 기 (노조, 경 진)․수도권 지자체․ 련 부처 등 주요 당사자가 이해 계에 

따라 부정 이거나 소극 인 태도를 보이는 과제이기도 하다. 

셋째, 공공기 의 지방이  정책은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 수도권발 책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 을 도모하기 한 패키지형 종합과제로서 성격

이 강하다.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추진

넷째, 법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 추진하는 법  과제라는 이다. 과거 3차례(1973

년, 1980년, 1990년)에 걸쳐 추진된 공공기  이 은 통령이나 총리의 지시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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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을 두고 추진하 으나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기  지방이 은 국가균형발 특별

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8조제1항은 ’정부는 공공기 의 

수도권 집 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 을 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 의 

지방이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동법 제18조제3항은 ’ 계 

앙행정기 의 장, 지자체의 장  이 상 공공기 의 장은 공공기 지방이 시

책에 따른 공공기 별 이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마지막 특성으로 과거 정부의 공공기  이 과 비교할 때 참여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정책은 수도권 과 해소와 지역특성화 발 을 함께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

상 기 이 매우 포 이다. 따라서 이  지역도 비수도권 역으로 하고 있으

며, 기능별 집단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에서 과거의 정책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구  분 (종 ) 이 추진사례 ( 번) 공공기  지방이 계획

목  표 수도권 인구 분산 수도권 과 해소+지역특성화 발

근  거 통령(총리) 지시 국가균형발 특별법

이 기 한정 포

이 지역 수도권  충청권 비수도권 역

이 방식 기 별 개별이 기능별 집단이

<표 6-1> 과거 정부와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교

<미래의 변화 모습으로 본 특징>

수도권의 양적팽창 억제, 질적발전 추구

공공기 의 지방이 은 우선 국가 추 리기능의 일익을 담당하는 수도권의 양

 팽창 억제와 인구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즉, 수도권 소재 공공기 의 양  비

이 재 약 85%에서 35% 수 으로 감소됨으로써 수도권은 체질 개선을 통하여 

질  발 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교육연수기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 학의 연구  교육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산․학․연 동에 의한 지역 신체계 구축을 진하면서 지 까지와는 

달리 지역이 새로운 지식산업클러스터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특히, 부분의 정부

투자기   출자기 이 부설연구소 등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지역 신체계 구

축의 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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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 까지 실력과 계없이 지역 인 이유로 차별받아온 지방 학 졸업자의 

취업기회가 양  질 으로 확 될 것이다. 이러한 양질의 고용기회 제공은 지방

학과 지역의 연구․교육기 의 질 제고에도 획기 으로 기여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

사(  소재)의 경우 최근 3년간(2002년 ~ 2004년) 졸자 채용인원의 12%를 ․
충청 소재 학 졸업자로 충원한 바 있다.

국부의 지방이전과 우수인재의 지방 유입

넷째, 공공기  지방이 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175개 이 상 공공기 의 최근 3년

간(2002년 ~ 2004년) 지방세 납부액은 연평균 약 8백 억 원에 달한다. 한, 련 공

공기   민간기업과의 한 연 계로 다른 부분의 고용을 진하는 등 고용

증가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

여 지역산업발   특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2004년도 국토연구원 자료에 의하

면, 공공기  지방이 에 따른 효과로 약 180개 기 (약 3만 2천명)이 이 할 

경우, 지방에 약 13만 3천개의 일자리(연  산업 일자리 포함) 증 를 상할 수 있

으며,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9조 3천 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4조원

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본사의 지방 소재에 한 애로요

인으로 국가행정기 의 수도권 집  때문이라는 의견이 49%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

가행정기 을 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방이 이 선행되면 지방으로 이 을 희망

하는 민간기업 본사의 지방이 을 진하면서 지역의 산업지도도 새롭게 그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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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 이 정책 후(‘12)

신도시 개발 테마
기 수 비 (%) 기 수 비 (%)

서울 243 59.5 111 27.1 (동북아 비즈니스 심도시)

인천 14 3.5 10 2.5 (동북아 문도시)

경기 88 21.5 23 5.6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

수도권 소계 345 84.5 144 35.2

부산 5 1.2 17 4.1 해양수산․ 화․ 융도시

구 1 0.2 13 3.2 교육․학술 산업의 메카

주․ 남 4 1.0 22 5.4 하나로 빛나는 첨단미래산업클러스터

37 9.0 37 9.1 ( 덕연구개발특구)

울산 - - 11 2.7 친환경 첨단 에 지 메카

강원 1 0.2 14 3.4 생명․건강산업의 수도

충북 1 0.2 16 3.9 IT․BT산업의 테크노폴리스

북 1 0.2 14 3.4 생물․생명산업의 메카

경북 - - 14 3.4 첨단과학기술과 교통의 허

경남 3 0.8 15 3.7 메카트로닉스의 거

제주 2 0.5 11 2.7 국제교류․교육연수도시

충남 9 2.2 15 3.7
(행정 심복합도시)

행복도시 - - 66 16.1

비수도권소계 64 15.5 265 64.8

계 409 100.0 409 100.0

※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앙행정기  26개 포함

<표 6-2> 이전정책 시행 전․후 공공기관 분포 비교

2.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원리를 적용한 정책추진

균형발전사회, 참여민주주의, 국가경쟁력강화

국정목표 구 을 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정

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더불어 사는 균형발 사회 구

을 한 것으로 공공기  지방이 을 통하여 침체된 지방에 새로운 발 기회를 제

공하여 균형발 사회의 이상 실 을 추구한다. 둘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구

을 한 것으로 공공기  지방이  추진과정에 참여민주주의, 직 민주주의, 

의 민주주의 원리를 용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갈등을 방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인다. 셋째, 평화와 번 의 동북아시  구 을 한 것으로 공공기  

지방이 을 통해 지방과 국가의 경쟁력을 확충하고 동북아 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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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국토의 역량을 강화한다.

3  국정목표 4  국정원리

 더불어 사는 균형발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평화와 번 의 동북아 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화와 타

 분권과 자율

◦ 3  국정목표는 4  국정원리와 더

불어 참여정부 임기동안 지속 으

로 추구해 나갈 가치이자 지향

◦ 3  국정목표는 시  소명과 국

민의 요구를 담고 있으며 모든 분

야별 정책의 최고 목표

◦ 4  국정원리는 참여정부가 추구하

는 가치이자 국가를 운 하는 기본 

원리

◦ 4  국정원리는 국가운 의 모든 

분야와 모든 과정에서 철

<표 6-3>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원리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한 참여정부의 국정원리 구 과 련한 공공기  지방이 정책의 첫 번째 특성

은 다음과 같다. 원칙과 신뢰 원리로 정부에서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여 지방자치단

체, 이 기 , 노조 등 주요 당사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 다. 수도권 과 해

소와 지역발 을 해 공공기  지방이 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원칙을 확고히 하고 

형평성과 효율성 원칙에 의한 시․도별 기  배치 원칙을 수하 으며, 175개 기

의 일 이  원칙을 견지하 다. 지자체의 분산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1

곳으로 집단이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 으며, 노조와 기 , 지자체에 해 가능한 

범  안에서 최 한 실리를 제공하여 서로 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 다.

둘째, 공정과 투명 원리로 주요 당사자들에게 공정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부여하

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 다. 이 기  상 설명회(2004년 6월  2005년 

4월), 시․도 순회설명회(10회), 학술 회(2005년 5월 9일), 공청회(2005년 5월 27일) 

등을 개최하여 주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극 으로 수렴하 다. 그리고 공공기 지

방이 특별 원회(국가균형발 원회 내)에 외부 문가  련부처 계 을 참

여시켰으며, 주요 사안에 하여 국회 신행정수도후속 책 지역균형발 특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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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2회)와 건설교통 원회(3회)에 보고하는 등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 다.

셋째, 화와 타 의 원리를 바탕으로 주요 당사자와 지속 으로 화하고, 타

을 통해 주요 사안에 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도지사회의(5회)를 통하여 시․도 

배치원칙에 합의하 으며,  각 부처 장 이 이 기  경 진과의 화(2005년 4월)

를 통해 기 별 쟁 에 하여 의하 다. 한, 노정간 화(21회)를 통하여 이  

력방안에 해 합의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노조의 타당성 있는 요구는 극 수용

(  : 1세  2주택 양도세 면제기간 연장, 주택 우선 분양 등)하 으며, 신도시가 

입지하는 기 지자체와 타 지자체간 성과 공유방안을 이끌어내도록 유도하 다. 

넷째, 분권과 자율의 원리로 정부와 시․도가 할 일을 분담하고, 지자체에 맡긴 일

에 해서는 최 한 자율성을 보장하 다. 정부는 원칙․기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

을 수행하 으며, 시․도에 설치된 입지선정 원회에서 신도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 다.

이러한 4  국정원리에 따른 략은 당사자들의 정책 수용도를 높여 갈등을 사

에 방하고 원만한 정책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협치․협의․협약전략에 의한 갈등 조정 

<협치(Governance, 구조적 측면)> 

협의, 협약을 위한 논의구조 마련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과 련한 주요 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 추진

체계에 참여하 으며, 앙 차원에서는 시․도지사회의, 노정 의회, 신도시건설지

원 의회를 운 하 다.

시․도지사회의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하 는데,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 등 계부처 장 , 비수도권 시․도지사 등이 참석

하 으며, 이 상 공공기 의 시․도배치 원칙, 약에 의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

다.

노정 의회는 정부에서 5명(총리실․국가균형발 원회․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기
획 산처 련 국장), 노조에서 7명(공공노련․공공연맹․ 융노조 원장 등 노조단체 

간부)으로 구성했다. 노정간의 회의는 필요시 건설교통부장  는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이 주재하 으며, 정부와 노조간 이 기   직원 지원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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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신도시건설지원 의회는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의 원만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한 정부․지자체․이 기 간 의체로서, 건설교통부장 , 국가균

형발 원회 원장, 계부처 차 , 12개 시․도 부단체장(수도권   제외), 

시․도별 이 기 의회 간사기  부기 장 등으로 구성하여 운 하 다.

지방 차원에서는 공공기  이  추진에 한 사안을 논의하기 하여 시․도별로 

정부 간사부처 담당 국장, 당해 시․도 부단체장(지방이 추진 의회 원장 역할 담

당), 이 기  부기 장으로 구성한 지방이 추진 의회를 운 하 다.

이외에도 신도시 입지선정을 하여 신도시입지선정지침에 따라 지역 내 다

양한 문가  지역 표 등이 참여하는 신도시입지선정 원회를 구성하여 운

하 다. 신도시입지선정 원회는 20인 이내(인근 시․도가 공동으로 신도시를 건

설할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가 지역 신 의회의 의

견을 들어 추천한 계 문가 에서 1/2, 이 기 의회 추천 인사 에서 1/2

을 시․도지사가 원으로 하여 운 하 다.

<협의(Consultation, 과정적 측면)>

당사자가 직접 대면해서 문제해결방안 모색

모든 주요 사안에 하여 주요 당사자와 지속 으로 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

분히 제공하 다. 시․도배치 원칙(형평성/효율성), 신도시 입지선정 원칙, 시․도별 

배치의 주요내용 등은 지자체와 의하고, 이 기  선정, 이 기 ․직원 지원방안 

등은 계부처  련 기 과 의하 다. 

<협약(Pact, 집행적 측면)>

합의한 내용의 이행을 위한 원칙 정립

주요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사항에 해 약을 체결하고, 이 약 내용을 공동

으로 이행하 다. 이러한 약은 상호간에 지켜야 할 규정(rule)의 역할을 하 다. 

공공기  지방이 과 련하여 체결된 주요 약에는 정부-시․도간 기본 약, 정부-

노조간 기본 약, 정부-시․도-이 기 간 이행 기본 약 등이 있다. 주요 약의 내

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12개 시․도지사와 정부-시․도간 기본 약을 체결(2005. 5. 27)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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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별 배치의 기본원칙과 방법 등에 합의하고, 정부와 시․도가 력하여 공공기  지

방이 을 추진하기로 하 다.

<< 정부-시․도간 기본협약 주요내용 >>

 ․정부와 시․도는 공공기  지방이 을 력하여 추진

 ․정부는 지방이  상기 을 지역발 정도, 지역 략산업, 공공기 의 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일  배치

 ․한 배치 지역은 2개 기 만 추가 배치

 ․이 하는 공공기 은 기본 으로 신도시(지구)내로 이

 ․ 신도시의 입지는 시․도지사가 이 기 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둘째, 정부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국 융산업노조(2005. 6. 21 체결), 민주노총 공

공연맹(2005. 6. 23 체결)과 노정간 약을 체결하고, 공공기  이 의 성공 인 추

진을 해 력하기로 하 다.

<< 노정협약 주요내용 >>

 ․정부와 상  노조단체가 공공기  지방이 의 성공 인 추진을 해 공동 노

력

 ․정부는 이 에 따른 기 의 운 이나, 업환경 변화에 해 각 기 과 의하

고 지원

 ․이 기  직원들이 이 지역에서 안정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배우자 직장문제 해결 지원 등

 ․향후 노정 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  이 의 성공 인 추진을 하여 지속

으로 의

셋째, 공공기  지방이 계획 확정(2005. 6. 24) 후에는 각 시․도별로 정부-시․도-이

기 간 이행 기본 약을 체결(2005. 8)하여 주요 당사자가 성공 인 신도시 건

설 등에 력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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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기본협약 주요내용 >>

 ․정부-시․도-이 기 은 신도시 건설 등 공공기  이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극 력

 ․시․도별로 1개의 신도시를 건설하며, 이 기 은 원칙 으로 신도시내로 이

 ․ 신도시 입지는 시․도지사가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기 에 따라 이 기 의 의

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의하여 선정

 ․정부와 시․도는 신도시의 주거, 교육환경, 의료, 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지원

 ․정부, 시․도, 이 기 은 이 업무의 효율 인 추진  신도시 건설에 한 

의를 하여 ‘공공기 지방이 추진 의회’를 구성

이러한 정책의 갈등조정을 한 3  략에 하여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은 “가장 고민했던 문제는 갈등야기 습니다. 과제의 성격이 새로운 기 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 을 재배치, 재배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

를 가장 걱정하 습니다. 수도권 지자체, 해당기 , 노조의 반 , 지역의 유치노력에

서 생되는 갈등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재도 강원도 춘천, 충북 제천, 경

남 마산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분석하고 방,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으며, 이에 한 안으로 약방식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약은 당사자간 충분한 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최 에는 노조의 반발, 지역

의 과다한 유치노력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해 1단계로 시도지사와 

약을 맺었고, 2단계로 공공노련, 공공노조, 융노련과 약을 맺었습니다. 약방식

은 첫째, 당사자간의 충분한 화, 둘째, 모든 조건에 한 의, 셋째 원칙, 기 , 

차에 한 룰 세 입니다. 서로 합의한 룰에 서로가 구속을 받도록 하는 조치로, 매

우 독특한 방식입니다. 모든 문제를 의하고, 요한 사항과 룰은 약을 체결하

고, 이 과정에서 주요당사자가 로세스 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략들이 매우 

요한데, 이를 3 ( 의, 약, 치) 략이라 부릅니다. 3  략을 통해 많은 문

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의 진행과정에서는 수도권 지자체의 

반 , 야당의 반 도 있었습니다. 행정수도와 함께 공공기  이 을 반 하 기 때

문에, 의․ 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기 이  후 종 부

지에 한 처리를 해서 수도권 단체장들과 우선 만나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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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재 수도권 지자체는 규제완화만 강조하고 있으나, 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서는 3 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기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당시 어려웠던 상황과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에 해 언 하 다.

4. 갈등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복잡한 갈등구조 형성>

공공기  지방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구조가 표출

되었다. 정치권의 경우 수도권출신 의원들은 기 이 에 한 반 부로 수도권규

제완화 등을 요구하 다. 지방에 기반을 둔 의원들은 공공기 의 지역구 유치를 

하여 치열하게 경쟁하 다. 일부 이 기 들은 노동조합을 심으로 이 반 운동

을 개하 다. 비수도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기 의 유치경쟁에 치 하면

서 한편으로는 수도권규제 완화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 다.

유 치 경 쟁
(지방 국회의원)

정 치 권

언  론

유치경쟁자극

(일부지방언론)

정부

수 도 권
규제유지

분산배치
요구

비수도권 시․도

비수도권 시․군․구

(유치경쟁)

수도권 지자체

이 기 /노조

(이 반 )

분산배치
반

수 도 권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수도권 국회의원) 

 

<그림 6-2> 복잡한 갈등구조 

이러한 복잡한 갈등 양상은 당시 언론보도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세계일보는 

2005년 3월 27일자에서 수도권 지자체와 이 상기 은 공공기  지방이 을 반

하는 반면에 비수도권 지자체는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수도권 지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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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기  노동조합은 지방이  자체를 반 하고, 지방 지자체는 국회와 정부를 

상 로 유치 에 나섰다. 실제 지자체 간에는 수도권의 ‘수성형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와 지방 역자치단체의 ‘뺏기형 핌피’가 맞서고 있다.”고 보도하

다.

격화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이전대상기관 노조의 반발

문화일보는 2005년 5월 23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련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

들은 최근 3차례 발표한 성명서를 토 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죽이기’라는 입

장을 정부에 달하고 규제완화의 반 를 한 구체 인 응책을 마련할 계획이

다.”며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  움직임을 보도하 다. 

연합뉴스는 2005년 5월 28일자에서 이 상기  노조의 이 반  시 에 해 

“공공노련 소속 회원 7,500여명은 오후 1시 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 인 공공기  지방이  단을 구하고 오후 3시 종묘공원까지 행진

했다.”고 보도하 다.

서울경제신문은 2005년 12월 2일 “공공기  지방 이 과 신도시 건설은 국토의 

균형 발 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획기 인 조처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수 해당 지

역주민들이 거는 기 는 상 외로 크다. 하지만 신도시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 지

역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역 갈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정 

정치인들 간의 정치  계산에서 필연 으로 빚어졌다는 뒷맛을 지울 수가 없다”며 

신도시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보도하 다. 

<단계적 갈등 관리과 갈등 예방 전략> 

정부는 공공기 의 지방이 을 둘러싼 이해 계자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하여 

문제 세분화를 통하여 갈등 야기의 소지를 분산시켰으며, 필요한 갈등 방 조치를 

선행한 후 단계 으로 추진하는 략을 채택하 다.

먼 , 공공기  이 의 당 성을  홍보하여 공감 를 확산시킨 후, 175개 이

상기 을 2005년 5월 25일 확정․발표하 다. 이어서 시․도와 기본 약을 체결하

여 시․도 배치원칙에 합의한 후 12개 시․도별 배치내역을 2005년 6월 24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 다.

이 계획 발표 이후에는 신도시 입지선정지침을 제정하고, 지자체와 이 기

간 이행기본 약을 2005년 8월 체결한 후 신도시 입지(시․군․구 배치)를 2005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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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결정하도록 하 다.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강력한 추진>

행정 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와 더불어 공공기 의 지방이 정책

이 본격 으로 논의되면서 기존의 국가균형발 원회  건설교통부 지원단 외에 

범정부 인 치체계를 추가로 구축하 다.

(당정)

고 정책조정회의

(균형 )

기획단/이 특

(총리실) )

정부 책반

(건교부)

이 지원단

.....행자부
이 추진단

산자부
이 추진단

각 부처
이 추진단

(청와 )

이 지원회의

실무상황 검

언론홍보

(경찰청)

지역동향

(이 상 기 주 무 부 처 )

.....

(국정홍보처)

<그림 6-3> 범정부적 협치체계 구축

청와대가 직접 추진상황 점검 

통령은 구선언(2003. 6. 12), 시․도지사간담회(2004. 10. 28) 등을 통하여 기회

가 있을 때마다 공공기  지방이 의 추진의지를 강력히 표명하 다. 비서실장은 

매주 이 지원회의를 개최하여 쟁 사안에 한 범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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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8일부터 7월 7일 까지 약 10회 개최). 이 지원회의에는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간사), 청와 (시민사회수석, 경제정책수석, 사회정책수석, 홍보수석, 

업무조정비서 , 산업정책비서 , 국가균형발 원회 비서 )․총리실(기획차장, 민

정수석), 계부처(건교부․산자부․행자부․노동부 등) 차  등이 참석하 다. 경제정책

수석은 매주 실무상황 검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검하고 쟁 사안에 한 

안을 검토하 다(2005. 4. 7 ~ 6. 9). 실무상황 검회의에는 국가균형발 원회 

비서 (간사), 청와  비서 (경제정책․산업정책․사회정책․노동․사회조정3․치안․홍보기

획․정무기획․업무조정 비서 ), 총리실 정책상황실장․정무비서 , 국가균형발 원

회 수도권정책국장이 참석하 다.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지원 

국무총리는 시․도지사회의를 개최하여 약 체결을 이끌어내고, 수도권 책회의

를 통해 수도권발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지자체와 주민 설득을 해 노력하

다. 한, 2005년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  이 은 국가균형발  에서 

참여정부의 핵심이 되는 사안임을 명심하고 극 인 동참”을 당부하 다. 국무조

정실 기획차장은 매주 정부 책반회의를 개최하여(2005. 3. 7 ~ 2006. 3. 2, 26회 개

최) 추진상황을 검․ 리하 으며, 청와  비서 (사회조정3비서 , 사회정책비서

, 노동비서 , 국가균형발 원회 비서 ), 총리실 민정수석․조사심의 , 계부

처 계 (재경부차 보, 산자부 기획 리실장, 행자부 지방자치국장, 노동부 노사

정책국장, 국정홍보처 차장, 경찰청 정보국장, 건교부 토  상임 원)이 참석하

다. 정부 책반에는 노조 계 (총리실 시민사회비서  등), 언론홍보 (국정홍보처 

등), 지자체 (행자부, 경찰청) 등을 두고, 노정 의․홍보․지역동향 검 등을 분담하

다. 한 총리 주재로 청와  정책실, 총리실, 국가균형발 원회, 건교부, 계

부처  여당의 고  인사가 참석하는 당정 고 정책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요 사안에 하여 의함으로써 공공기  지방이 정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

도록 만 을 기하 다. 

국가균형발 원회는 ‘공공기  지방이 ’과 ‘수도권의 계획  리’ 등 핵심국

정과제를 총 하고, 이 방안과 추진 략을 종합 으로 기획․조정하 다. 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계부처, 지자체, 언론계, 정치권 등 주요 이해당사자  여론 주도

층 등과 모임을 갖고, 이 정책의 취지를 설명․설득하여 정책추진에 최 한 조를 

이끌어내었다. 기획단장은 계부처 국장 등 주요 계 들을 하여 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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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나서도록 하 다. 한, 담당 부서(수도권정책국) 직원 외에 국가균형발 기

획단  직원이 홍보, 지자체, 노조, 정당, 시민단체 등을 분담하여 이 정책에 한 

공감  확산, 여론수렴  갈등 리 등에 총체 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정책이 

장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정부 모든 부처의 역량을 집중

건설교통부는 공공기  지방이 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구체  이 방안 마

련, 이해 계자 설득, 신도시입지선정 등 주요 정책과정을 리하는데 을 두

었다.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을 심으로 공공기  황 조사, 이 방안 마련, 이

기   직원에 한 지원방안 마련, 홍보활동 등을 개하 다. 한, 2005년 6월 

24일 공공기 지방이 계획 발표 이후에는 동 지원단을 확 ․개편하여 신도시 입

지선정 리, 신도시개발 기본구상 방향 수립, 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 마련 

등 공공기  지방이 계획의 구체  실 을 한 세부 과제들을 시행하는데 력하

다. 

국정홍보처는 공공기  지방이 의 원활한 추진을 하여 홍보 련 정책 조정, 

단계별 홍보 략 수립 지원 등을 담당하 다.

각 부처에는 이 추진단(단장 : 기획 리실장 등)을 심으로 공공기  이 추진

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산하 공공기 의 황을 악하고 산하 이 상기 을 설득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역량을 집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 다.

구분  장 구 성

상황 리 총리실 정책상황실장 정책상황실 담요원 

략 균형  수도권정책국장
균형  수도권정책국

략자문 (민간 문가 5명) 

지자체 행자부 자치행정 장
행자부(지방행정본부), 건교부(지원단),

경찰청(정보국) 련 과장

노조 총리실 민정수석비서
BH(시민사회․노동), 총리실(민정), 노동부

(노사정책국), 경찰청(정보국) 련 국․과장

정무 총리실 정무2비서 BH(정무), 총리실(정무), 건교부(지원단),

홍보 홍보처 홍보 력국장
BH(홍보수석실), 총리실(정책상황실),

균형 , 건교부(지원단) 련 과장

<표 6-4> 정부대책반 구성내용

이러한 범부처  력체계 구축으로 공공기  지방이 정책을 추진하 던 이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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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무총리는 신도시 소식지(2006년 8월호)에 ‘국가균형발  : 미래를 한 필

수과제’라는 제하의 기고를 통해 복잡했던 갈등구조가 원만하게 해결된 것에 하여 

“이제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 등 어렵게만 느

껴졌던 시책들이 로드맵 단계를 넘어 하나하나 가시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선두에서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으로 감회가 새롭다. 공공기  지방이 의 경

우 지난해 6월 175개 공공기 의 지방이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공공기 이 들어설 

10개 신도시의 입지선정을 12월까지 마쳤다. 균형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나 

느낀 보람은 정책 결정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었다는 이다. 특히 공공기  지방

이 시책의 경우 이 기 , 지자체, 노조 등 다양한 이해 계 당사자 간에 복잡한 갈

등구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발 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제 아래 공공기  지방이 에 한 원칙과 방안을 합의를 통해 도출

할 수 있었다. 정부와 12개 시ㆍ도지사간 기본 약을 통해 이 기 의 시ㆍ도별 배

치원칙과 방법에 합의하고, 상  노조단체와 노ㆍ정 약을 통해 노조와도 력기반

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주요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앙정부

와 지방정부, 정부와 노조간 새로운 상생 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써 정책의 품질

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 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 유종상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은 신도시 소식지(2006년 8월호)에 ‘175개 공

공기  지방이 으로 국가균형발 이 추진된다’는 제목으로 그 당시의 갈등구조  

해결에 하여 “수도권 집 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거 을 마련하기 해 추진하

고 있는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 사업은 다양한 갈등구조 속에서 진행

되었다. 공공기  지방이 의 필요성에 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이 기 의 시

ㆍ도별 배치와 련된 지방자치 단체간 갈등, 노-정간 갈등, 신도시 유치를 한 

기 지자체간 갈등 등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공

공기  지방이  정책이 큰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해 

일부에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 으며, 공공기  지방이  계획 발표  신도시 입

지선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일부 발생하기도 하 다.   

그러나 공공기  지방이 과 련한 주요 단계별로 각 주체들의 참여와 충분한 

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 으며, 이후에는 력 계를 강화하는 계로까지 발

하 다. 를 들어 공공기  지방이  계획(‘05.6.24)을 발표하기에 앞서 12개 시ㆍ

도지사와 이 기  배치에 한 앙-지방간 기본 약’을 체결(‘05.5.27)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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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라 할 수 있는 노조와 의를 통해 ’노-정 약‘을 체결’(05.6.21)하 다. 이러한 

과정들은 갈등해소를 넘어 각 기 이 참여하는 치의 장으로써 크게 기여하 다. 

특히 각 부처, 지차체, 이 상 공공기   노조 등 계자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결단과 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을 빌어 계자 여러분에게 감

사의 말 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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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대타협을 통한 이전계획의 확정

1. 이전을 둘러싼 논쟁의 재격돌과 극적인 타협안

<부처에서 수도권잔류기관 희망의견 제출> 

2005년 3월 8일 지방이 상 공공기 에 한 국무회의 보고 이후 정부 각 부처

에서는 이에 한 검토에 착수하 다. 검토 이후 외교통상부 등 5개 부처에서는 한

국국제 력단 등 산하 8개 기 을 수도권 잔류기 으로 분류해  것을 요청하 다.

소속부처 기 명 잔류사유(부처의견 요약)

외교통상부

한국국제 력단 개발국가 연수국가의 사 이 수도권

재외동포재단 교육기 이 수도권 소재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국인 상 사업

법무부 법무연수원 주고객 부분이 수도권, 막 한 소요비용

국방부 국방 학교 국가안보 략의 상징성, 막 한 이 비용

문화 부
한국방송 고공사 업무질서 유지 단체, 방송사와의 업무 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련업체 등이 수도권, 상암DMC 입주 정

소방방재청 앙119구조 이 효과 미흡, 이 비용 과다

<표 7-1> 부처의 잔류 희망기관 의견(2005.3.8)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재검토>

국정여건 변화에 따른 이전/잔류기관 재검토 불가피

2004년 6월 공공기 이 특별 원회의 검토 이후 헌법재 소가 신행정수도 헌

결정(2004년 10월)을 내리면서, 이에 한 후속 책으로 추진된 행정 심복합도시

특별법 제정(2005년 3월)으로 이 /잔류기  분류의 재검토가 불가피하 다. 즉, 통

일, 외교, 국방, 행자, 법무, 여성부 등 수도권 잔류 6개 부처 산하 공공기  에서 

일부기 의 이 여부에 한 재검토 필요성이 두한 것이다. 한 국가 문행정연

수원의 4개 기  분리, 증권거래소의 부산이  완료, 해양경찰학교의 신설 등 이

상기 의 변동사항을 지방이 /수도권잔류기  분류에 반 할 필요성이 있었으

며, 일부 이 비용 과다소요기 과 융 련 기  등의 수도권 잔류 요구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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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 다. 

따라서 2005년 4월 국가균형발 원회는 공공기  황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과 잔류여부에 한 보완검토를 실시하 다. 그동안의 변동사

항을 보면 190개 이 상기   4개 기 이 폐지되고, 2개 기 이 이 을 완료한 

반면 8개 기 을 신설 는 추가하 다. 그리고 행복도시특별법으로 수도권에 잔류

하게 된 부처의 소속기  6개와 국책연구기  5개는 수도권에 잔류하기로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총 181개 기 에 한 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부처로부터 

27개 기 에 하여 재검토 요청을 받았다. 

한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을 단하는 기 으로 “주고객인 앙부처의 잔류

에 따라 잔류하는 기 ”을 추가하여 검토를 진행하 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잔류사

유별로 해당기 을 검토하 는데, 시행령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기 에 따른 당연 

수도권 잔류기 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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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기 기 명

제1호
앙행정기 (50개)

정부부처 등

제2호
수도권을 할구역으로 하는 

기  
(5개)

한국 기연구원( 기시험연구소), 한국기 과학지원연
구원(서울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 략연구
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기술사업화지원센터), 한국생
산기술연구원(인천연구센터)

제3호
낙후지역  수도권 

폐기물매립지 소재기  (5개)

감사교육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 리공단, 국립환
경연구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4호
수도권안에 설치된 공연시설, 

시시설, 도서시설, 
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을 

리하는 기  (16개)

국립 앙극장, 술의 당, 국립 미술 , 국립민속
박물 , 국립 앙박물 , 궁 유물 시 , 국립 앙도
서 , 경찰병원, 원자력의학원, 쟁기념 , 국립서울병
원,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국립암센터, 국립서울과학

, 한국 상자료원

제5호
수도권안에 소재한 문화유 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등을 

리하는 기 (13개)

종묘 리소, 세종 왕유 리소, 경복궁 리소, 국립
충원, 국립419묘지 리소, 수도권매립지 리공사, 남

북출입사무소,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항공
교통통제소, 항공기상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 

제6호
구성원상호간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 으로 하는 
기 (28개)

한국증권업 회, 한국 학교육 의회, 한국 문 학교
육 의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군인
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지방행정공제회, 
기공사공제조합, 한염업조합, 별정우체국연합회, 한
국정보통신기술 회, 한국 진흥 회, 한국소 트웨
어산업 회, 한구강보건 회, 한가족보건복지 회, 

한결핵 회, 환경보 회,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선박기술 회, 한국해운조합, 경찰공제회, 총포․화약
안 기술 회, 한소방공제회, 한국소방안 회, 한
국발명진흥회, 소 트웨어공제조합, 새마을운동 앙회

<표 7-2> 수도권 당연잔류기관(제1호-제6호) 재검토

그리고 시행령 제7호 규정인 기타 불가피한 잔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한 검토

를 하여 각 기 별로 아래와 같이 수도권잔류기 과 쟁 기 을 구분하여 검토하

기 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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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잔류기 명 쟁 기 명

이 비용이 

기 효과에 비해 

히 큰 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철

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3개 기 ) 

한국학 앙연구원, 노동교육

원, 산림과학원, 소방검정공

사, 법무연수원, 국방 학교, 

경찰 학, 해양경찰학교(8개 

기 )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 을 강제하기가 

곤란한 기

한국토지신탁, 한투자신탁, 

한국기술거래소, 한국공학한

림원, 한국생산성본부(5개 기

) 

한국건설 리공사, 한국감정

원, 한주택보증(3개 기 )

동북아 경제 심 

조성에 필요한 기

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융감독원,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

수출보험공사(7개 기 )

보험공사, 한국자산 리공

사

(2개 기 )

수도권입지의 

고정성이나 상징성이 

큰 기

한민국학술원, 술원사무

국, 국사편찬 원회, 이북5도

원회, 화성외국인보호소, 

국토지리정보원, 국립국어원, 

국립수목원, 한국지역난방공

사, 고등과학원, 한국마사회, 

한국문화진흥, 언론 재 원

회(13개 기 )

지방이 시 수도권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기  

신설이 필요한 기

국립국악원, 한국디자인진흥

원

(2개 기 )

법률구조공단, 갱생보호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앙

세분석소, 앙119구조 (5개 

기 )

지방이 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기

국제교육진흥원, 앙

리소, 한국 술종합학교, 한

국장애인고용 진공단, 테크

노경 학원(5개 기 )

방송 고공사, 문화콘텐츠진

흥원, 요업기술원, 산업기술시

험원, 국세종합상담센터(5개 

기 )

주 고객인 부처 

잔류에 따라 잔류하는 

기

남북회담사무국, 외교안보연

구원, 국방홍보원, 국방 산

리사무소, 정부청사 리소, 

경찰 원회, 통일연구원, 형

사정책연구원, 행정연구원, 

여성개발원, 국방연구원(11개 

기 )

국제 력단, 국제교류재단, 해

외동포재단, 지방행정연구원

(4개 기 )

<표 7-3> 수도권입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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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대상기관에 대한 최종논의와 조정>

2005년 4월 29일에 개최된 제6차 공공기 이 특별 원회에서는 이 /잔류기  

분류에 한 최종 인 논의를 하 다. 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한 27개 쟁  기 에 

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이 /수도권잔류에 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 다. 

한국학 앙연구원, 산림과학원, 소방검정공사에 하여 이 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잔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잔류’로 의견을 제시하 다. 

보험공사의 경우 지방으로 이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동북아 경

제 심 추진과 동 기 이 융감독원 등과 함께 융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등을 

감안할 때 잔류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잔류’로 의견을 제시하 다. 지방

행정연구원의 경우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지자체 출연기 으로서 이 하여야 한다

는 의견과 잔류부처인 행정자치부를 주 고객으로 하는 기 이므로 잔류가 필요하다

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등 많은 논란이 있어 ‘보류’하기로 했다가 일단 ‘잔류’로 

의견을 제시하 다. 

경찰대, 국방대, 해양경찰학교는 판단 보류

경찰 학교와 국방 학교는 기 의 기능  측면에서는 이 하여야 하나, 학생이 

있는 교육기 이고 규모 부지에 한 이 지 처리와 이 비용 조달 방안에 

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 단보류’로 결정하 다. 해양

경찰학교는 신설기 으로서 학교 부지 · 건물 · 특수훈련 시설이 없어 이 비용이 

신규로 투입되어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경찰 학, 국방 학교와의 유사

성을 감안하여 ‘ 단보류’로 제시하 다. 

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의 경우 규모 부지를 보유한 기 으로서 잔류하여야 한

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연수기 으로서 지방으로 이 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

견에 따라 ‘이 ’으로 의견을 제시하 다. 

한국건설 리공사, 한국감정원, 한주택보증, 자산 리공사, 법률구조공단, 갱생

보호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앙 세분석소, 앙119구조 , 한국방송 고공사, 

문화콘텐츠진흥원, 요업기술원, 산업기술시험원,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제 력단, 국

제교류제단, 재외동포재단 등은 지방으로 이 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이 ’으로 의견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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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177개 기관 이전 확정

이러한 공공기 특별 원회의 안을 국가균형발 원회 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177개 기 을 지방이 상기 으로 심의하 다. 그러나 2005년 6월23일 열린 국무

회의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기 의 수도권잔류 필요성을 제기하여 당 보다 1

개 기 이 어든 176개 기 을 지방이 상기 으로 확정하 다. 이후 경제사회

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하나로 통합되면서 지방이

상기 은 175개 기 이 된다. 

2. 노조의 반대를 넘어 대타협으로

<상급 노동조합의 반대>

이 상 공공기 의 노동조합은 업무효율성 하, 생활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2005년 6월 노정 약이 체결되기 까지 지방이 에 반 하는 활동을 개하 다. 

이러한 이 반  활동은 특히 공공노련, 공공연맹 등 상 노조단체를 심으로 이

루어졌다. 

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농 공사 등 규

모 공공기 이 가입해 있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의 경우, 2005년 3월 10일 성명

서를 발표하고,  홍보 단지를 배포하 다. 이어서 3월 21일과 23일에는 신문에 

고를 게재하 고, 3월 22일  5월 28일에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이 반  활동을 

활발하게 개하 다. 그리고 한국 공사, 한국가스공사, 동서발 (주), 한국해양

연구원 등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맹도 2005년 5월 19일 이 을 반

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5월 26일에는 공공기  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  반 활동을 극 으로 개하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나 논의구조에는 반대

공공연맹은 2005년 4월 ‘공공기  지방이 과 련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에

서 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의 필요성에 해서는 원칙 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지방이  추진과정에서 논의하는 구조  지방이  책과 련한 의과정에 해 

근본 인 문제가 있음을 지 하 다. 그리고 이에 한 문제 제기와 요구 사항이 수

용되지 않는다면, 공공기  지방이 책이 수도권 집  분산과는 무 한 과거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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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권하의 권 주의  행정 발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한 면 인 반 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 다. 

한 공공연맹은 2005년 5월 26일 ‘공공기  지방이  시책 재검토 돼야 한다’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추진에 해 의 주시할 것이며 정부의 일

방 이고 획일 인 강행에 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을 분명히 밝

히면서 충분히 의하지 않으면 투쟁할 것을 선언하 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입장 >>

( 략)

   O 재 근본 인 한계를 벗지 못하는 의구조를 지양하고, 공공기  지방이  과

정  구체  추진 책에 한 공개 인 논의틀 마련  이에 한 사회  합

의를 요구함. 

     - 1차로 균형발 원회 구성 과정  논의 내용을 면 공개하여, 정부의 들러

리식 구성  실  논의 구조 의혹을 해소해야 함.

     - 2차로, 지방이 과 련한 최종 입장 발표 이 에, 정부(국가균형발 ), 제 정

당,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단체(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즉각 인 공개토론회 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함.   

     - 3차로, 이  상 기   이  상 지역에 한 정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

체간 합동 실사를 통해 이 상  이 지역 선정의 타당성에 한 근본 인 불신

을 극복해야 할 것임. 

( 략)

   O 각 부처와 개별기  는 노동조합과 의를 단하고, 제도화된 의틀을 마련

함과 동시에 지방이 에 따른 책임있는 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 1차로, 정부(각 부처)가 실시한 각 산하기   노동조합과의 의과정을 공개

하여  것을 요구하고, 

     - 2차로, 역시 최종 입장 발표 이 에, 우리 민주노총(공공연맹) 산하 소속 공공

기 의 지방이  책과 련하여 정부(국가균형발 , 기획 산처 참여)와 노

동조합 표(공공연맹)가 참여하는 포 인 노정간 의구조 구성을 요구함.  

 결 론

   O 우리 공공연맹은 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의 필요성에 해 동의하고 있지만, 

지방이  추진과정에 한 논의구조  지방이  책과 련한 의과정에 

해 근본 인 문제가 있다고 단되는 바, 

   O 이에 한 우리의 문제 제기와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공공기  지방이

책이 수도권 집  분산과는 무 한 과거 군사정권하의 권 주의  행정 발상

으로 간주하고 이에 한 면 인 반 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힘. 

2005. 4  

공공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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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재검토 돼야 한다 >>

1. 공공연맹은 정부가 25일 지방이 이 확정된 177개 공공기 을 발표한 결과에 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2. 우리연맹은 공공기  지방이 이 수도권 집해소와 국가균형발 이라는 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지 까지 정부측과의 의에 성실하게 임해왔다. 국가균형발

원회 간담회(4/15)  심포지엄(5/9) 참가,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한 4개 부처

와의 두 차례 의(5/12, 5/18) 등을 통해 우리 연맹은 산하기 들의 이기 인 입

장이 아니라 사회공공성 측면에서 일부 사업장에 해 지방이 을 재고해야 한다

는 의견을 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  지방이  상 사업장 

황을 보면 우리 연맹의 의견에 한 수용의사가 있었는지 강한 의문을 갖게 한

다. 결국 노동조합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참여정부의 명분용으로 활용된 느낌을 지

울 수 없다.

3. 비록 승  에서 우리 연맹이 지역균등 발 방향에 하여 찬성하 지만 정

부시책에 해 의를 함에 있어 정부의 입장만 고려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의의 틀은 무용지물임을 밝 둔다. 정부가 지 까지의 명분쌓기용이 아닌 실질

인 성과로 가져가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하여 구체 인 해결책이 제시

되어야 함을 재차 밝 두는 바이다.

첫째,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존 되어야 한다. 즉, 이 지역논

의나 이 약 체결 시 해당 노동조합을 실질 인 참여주체로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생활기반 이 에 따른 종사자들의 생활과 문화  충격에 해서도 신 한 근

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통 으로 우려되는 교통, 거주, 자녀교육 등의 문제에 한 

정책지원 련 사항에 해서도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 이 에 따른 불가피한 인 구성의 변화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활용할 것

이라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우리 연맹은 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추진에 해 의 주시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 이고 획일 인 강행에 해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을 분명히 

밝 둔다. 기본방향에 해 충분히 의의사가 있는 상조차 투쟁에 나서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2005년 5월 26일

민주노총 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도 2005년 3월 10일 ‘허울뿐인 공기업 강제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지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며 이 반  운동을 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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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뿐인 공기업 강제이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참여’없는 참여정부는 지  ‘국가균형발 ’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공기업 지방이  계획

을 강행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그 어떤 의도 없이 오직 정치  명분만을 앞세워 이크

가 고장난 차가 질주하듯 일방 으로 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공공노련은 그동안 정부를 향해 수차례에 엄 한 경고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경고를 보란 듯이 무시하고 다시 3월7일 ‘건교부 산하의 3개 공기

업을 2010년까지 조기 이 시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분명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기도 에 일부 공기업을 조기 이 시켜 실 만을 앞세

우려는 정치  음모로 공기업 노동자들을  한번 우롱하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공공노련은 우리의 엄 한 경고를 무시한채 ‘법과 원칙’이라는 논리의 ‘자기들만의 특별법’

만을 앞세우며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원 에서의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 더 이상은 침

묵하고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는 공공기 의 일방 인 지방이  정책으로 국민들이 안아야 할 엄청난 이 비용의 

부담과 공기업 근로자들이 겪게 될 경제 , 정신  고통 등의 국가  혼란에 한 책마련

은 안 에도 없이 오로지 “목 ”에만  멀어 있다. 

  이에 우리 공공노련은 공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을 지하기 

해 오는 3월 22일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한치의 물러섬 없는 투쟁에 나설 것임을 마지막으로 

밝힌다.

  한 우리의 마지막 경고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게 될 경우 정부의 음모에 맞서 모든 

법 ․물리  투쟁을 동원하여 5만여 공공노련 노동자의 힘을 보여  것임을 거듭 천명하며, 

그에 따른 모든 국가  행은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 0 0 5 . 3 . 1 0

국 공 공 노 동 조 합 연 맹

<상급 노동조합과의 협의>

공공연맹, 공공노련 등 상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미 구

성된 범정부 차원의 노조 을 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공공기 이 지방으로 

이 할 때 직원들의 지방정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 향상을 비롯

한 실질 인 이 혜택 을 심으로 련 여러 상  노동조합과 지속 으로 의를 

해 나갔던 것이다. 당시 노정간담회는 정부차원의 노조 장이었던 홍형표 총리실 

시민사회비서 을 심으로 진행하 다.



- 87 -

공공연맹과는 2005년 5월 12일 제1차 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정 약과 련된 

노조의 요구사항을 청취하 다. 5월 18일에 열린 제2차 노정간담회에서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계속 청취하 고, 앞으로의 합의 도출을 하여 노정간 지속 인 노력

을 하기로 했으며, 6월 9일 개최된 제3차 노정간담회에서는 노조와 정부에서 제시

한 노정 약서(안)에 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 다. 

공공노련과는 5월 18일 제1차 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조의 요구사항을 청취하

고, 향후 합의 도출을 한 노정간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 다. 6월 3일 개최된 제2

차 노정간담회에서는 노조의 요구사항을 청취하 고, 노정 약과 련된 사항을 

의하 으며, 6월 10일 개최된 제3차 노정간담회에서는 노조와 정부에서 제시한 노

정 약서(안)을 구체 으로 검토하 다. 

융노조와는 6월 3일 제1차 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조의 요구사항을 청취하

고, 공공기 의 지방이 정책에 한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에 한 조를 당

부하 다. 6월 13일에 열린 제2차 노정간담회에서는 경 자율권 보장, 주택 지원 등 

노조의 요구사항을 계속 청취하 고, 6월 16일에 개최된 제3차 노정간담회에서는 

경 자율권 보장, 주택지원 등 노조의 요구사항 이외에도 기 별 안사항을 청취

하 다. 

규모 공공기 인 한국 력이 속한 력노조와는 5월 13일 제1차 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조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이 정책을 설명하 다. 5월 19일에 

개최된 제2차 노정간담회에서는 한국 력 본사 부지활용문제, 자율권 부여 등 노조

의 요구사항을 청취하 다.

<상급 노동조합과의 협약 체결>

이전직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

이처럼 다양한 상  노동조합과 수차례에 걸친 의를 끝내고 드디어 2005년 6월 

하순 정부와 상 노조단체는 노정 약을 체결하고 이 정책 추진에 력하기로 하

다. 

즉, 정부와 한국노총 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2005년 6월 2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  지방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해 공동 노력하며, 정부는 이 에 

따른 기 과 임직원에 한 지원 책을 수립하기로 하는 노․정 약을 체결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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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약은 공공기  지방이 의 당사자인 노조와 정부가 서로 력하여 추진

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지방이 에 따라 기 의 운 이나 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에 해 이 기 과 충분히 의하여 지원한다. 둘째, 정부는 이

기  종사자들이 이 지역에서 안정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배우자의 

직장문제 등의 해결에 극 노력하고, 의료․문화․여가활동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

도록 지원한다. 셋째, 정부는 이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성실한 의로 근로

조건 하  고용불안정 행 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한다. 넷째, 정부는 공공

기  지방이 을 계기로 자율․책임경 을 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 으로 개

선하고, 이 과 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인원, 조직, 산에 한 추가소요가 있

을 경우 직무분석 등을 통해 소 부처와 의하여 반 한다. 다섯째, 정부와 국공

공노동조합연맹은 공공기  지방이 의 성공 인 추진을 해 의체를 구성하여 

지속 으로 화하고 의한다.

<그림 7-1> 노정협약서(정부-공공노련 및 정부-금융노조)

마찬가지로 정부와 한국노총 국 융산업노동조합( 원장 직무 행 양정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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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2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  지방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해 공동 노력하며, 정부는 이 에 

따른 기 과 임직원에 한 지원 책을 수립하기로 하는 노․정 약을 체결하 다. 

그리고 정부와 민주노총 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도 2005년 

6월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  지방이 의 원활한 추

진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노정 약을 체결하 다. 

체결된 노정 약은 6월 21일 체결한 정부와 한국노총 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 융산업노동조합과의 노정 약에 이어 공공기  지방이 의 당사자인 노조와 

정부가 서로 력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노조와의 약체결은 공공기  이 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회 인 

갈등을 사 에 해소하고 이  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노조와의 의  약에 

하여 “이 상기 의 직원들 노조 문제가 어려웠다. 총리비서실에서 담당하고 건

교부가 의견을 청취하 다. 자녀교육문제, 의료  문화시설에 한 요구사항이 많

았다. 지역별로 2천명에서 3천명이 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특히 

덕연구단지를 로 들면서 갈등을 조정하 다. 수도권으로 두뇌유입이 많고 외국

으로 두뇌유출이 심한 실 속에서 공공기 의 지방 이 은 학  산업과 결합해

서 발 할 것이다. 즉 인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학이 특성화되어 발 할 것이

다. 이처럼 지역발 을 한 공공기 의 지방이 정책이라는 을 노조에 설득한 

것이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은 역시 노조와의 의 고 그 

다음으로는 지방 지자체와의 의 다”고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노․정간에 큰 충돌없이 대화로 국가정책을 결정․시행하게된 것은 큰 보람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러차례 의에 참여하여 약을 체결한 융노련 양정주 

원장 직무 행은 노정간 합의에 하여 “공공기  특히 국책 융기 을 지방으로 

이 하는데 사상 유례가 없었던 노정합의를 체결했다는 이다. 당시 융노조 산

하의 신용보증기 , 자산 리공사, 한국감정원, 한주택보증, 한국주택 융공사 노

동조합은 이들 융기 이 설립목 에 맞게 활동하려면 수도권에 소재하는 것이 필

수 인데 정부가 이들 기 의 특성을 무시하고 지방이 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력하

게 반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차례의 노정 의를 통해 2006. 6. 21일 5개

항의 ‘공공기  지방이 에 따른 노정합의서’를 체결하여 이들 기 의 지방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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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사자인 노조와 정부가 서로 력하여 추진한다는 합의에 도달하 다. 이는 

그동안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노정간에 큰 충돌 없이 화로 국가정책을 

결정 시행하게 되었다는 에서 큰 의의가 있다할 것이다. 2005년 6월 국책 융기

 지방이 과 련하여 해당 융노조 산하 5개 기  노조와 정부의 상 틀을 만

드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당시 해당 기 들은 각자 특수목 을 해 설립된 국책

융기 인 과 이들 기 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가 지방에서 행해지면 여러 가지 면

에서 비효율 이며 업무수행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서울근무 직원들의 거 지방근무가 상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정부와 화를 한다

는 것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에는 지방이  정 5개 기  노조

가 개별 으로 서로의 주장과 이 반  투쟁을 했는데 심지어는 결정권한이 미미한 

경 진을 상 로 투쟁하는 노조도 있었다. 이러한 개별 기 의 목소리들을 하나로 

모을 필요성이 있어 5개 기  노조 원장으로  비상 책 원회를 구성하 고 비

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 고 이

러한 요구를 철시키기 해서는 결국 당사자인 정부와 화를 해야 한다는 당

성을 비  체회의를 통해 이해시켜 나갔다. 그 결과 2005년 6월  5개 기  노

조 원장과 정부의 상이 시작되었고 상과정에서 노정간에 진솔한 화가 이루

어지면서 노정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 당시 어려웠던 진행상황을 소상히 밝히

고 있다.

3. 지역간 갈등의 결말, 정부와 시․도간 기본협약체결

< 시 도간 공공기관 유치 경쟁 과열 >

2005년 2월 24일 국회 신행정수도후속 책특별 원회 산하 지역균형발 소 원

회에서 형공공기 을 지역별로 1개씩 배치하겠다는 방침이 수면 로 나타나면서 

지역에서는 형공공기  유치를 한 경쟁이 심화되었다.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기관 유치전 치열

2005년 3월 15일 부산에서는 공공기  부산유치 범시민연 회의를 개최하 고, 

2005년 3월 16일과 17일 구·경북 공공기  유치추진 원회는 한국 력과 한국도

로공사 등 이 상 기 을 직  방문하면서 유치 을 극 으로 개하 다. 

2005년 3월 18일 부산에서는 한국 력 유치와 련한 시의회의 정부 건의문을 채



- 91 -

택하 고, 박 태 주시장과 박  남지사는 주· 남으로 한국 력을 유치하

기 해 공동 응키로 약하 다. 2005년 3월 22일에는 박 태 주시장과 박

 남도지사가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나 한국 력의 주․ 남 이 을 강력히 요

청하 으며, 주시의회도 같은 날 정부의 효율 인 국가균형발  정책 추진 차원

에서 표 인 낙후지역인 주･ 남에 효과가 큰 한국 력 등 추 공공기

을 우선 배치해야한다는 내용의 정부 건의문을 발표하 다. 2005년 4월 28일에는 

강 욱 북도지사와 정길진 도의회의장이 한국 력 본사 정문에서 한국 력 직원

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한국 력이 북으로 이 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거듭 호소하 다.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 무산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거부

일부 시․도는 규모 공공기  유치가 무산될 경우 공공기  지방이 계획 수용

을 거부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 으로 표명하 다. 그 로, 주․ 남도의회는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지 않는 공공기  이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2005년 4월 14일 발표하기도 하 는데, “지역 낙후도 고려 없는 공공기  이  계획 

 수용할 수 없다. ( 략) 그동안 주시와 남도는 앙정부에 지방 이 상 

공공기  수를 늘리고 그  효과가 큰 공공기 을 낙후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균형발 의 당  취지를 살릴 수 있음을 일 되게 지 하고 건의하여 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역 간 상  격차에 한 고려 없이 공공기  이 을 

기계 으로 배분하여, 결과 으로 충청권과 남권에 편  배치하려 한 것은 정부

의 균형발  정책 취지마  신뢰할 수 없게 만들뿐만 아니라 주시민과 남도민

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로서 이런 방식의 공공기  이 은 으로 수용할 수 없

음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기 의 지방이 이 균형발 에 실질 으

로 기여하기 해서는 지역의 상  낙후도가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사안과 련하여 주시의회와 남도의회가 공동으로 단

호하게 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구하는 바이다. ① 정

부는 공공기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 균형발 이라는 당  취지를 퇴색시키

자 말라. ② 정부는 지역 낙후도를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 공공기  이  계획을 

수립 발표하라. ③ 정부는 상 으로 낙후되어온 주· 남에 경제  효과가 

큰 형 공공기 들을 최우선 으로 배치하라”라고 강력하게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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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정치논리 개입 거부

이러한 과정에서 구․경북 공공기 유치추진 원회는 2005년 4월 26일 ‘공공기

 이 에 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그동안 비해온 공공기  

이 책을 정 로 5월말에 발표할 것을 구한다. 지역특성화 발 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기  배치는 결과 으로 공공기  지방이  자체를 무산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반 한다. 국가생존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기  지방 이 은 

국가 계이며 결코 정치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앙정부는 구․경북 공공

기  유치추진 원회와 구 역시, 경상북도, 구경북지역 신 의회가 제시한 

유치의견서를 극 반 할 것을 다시 한번 구한다. 우리는 공공기 의 지방이

을 반드시 성공시켜 지방의 공동발 을 이루는데 앞장서고자 하며, 정치  논리로 

공공기 이 지방으로 이 하는 것을 지하는데 지방이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라

고 발표하기도 하 다. 

대형공공기관 유치 무산시 정부와 기본협약 체결 거부

울산시는 형 공공기  배정에서 울산이 소외될 경우, 정부와 기본 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는데, 경상일보(2005.4.14)는 ‘ 형 공공기  배정에서 울산이 

소외되는 경우 정부와 기본 약 거부’라는 제하로 “공공기  지방이 과 련, 정부

가 울산에 형 공공기 을 배정하더라도 울산시가 희망한 가스공사나 석유공사가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만큼 특단의 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 을 하고 있

다”고 보도하 다. 울산시는 13일 국회 정부 질문과정에서 제기한 공공기  이

계획안과 련,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만일에라도 ‘ 형' 

공공기  배정에서 울산이 소외될 경우 정부와 기본 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

고 밝혔다.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대상 지역에 제주 포함 요구 

한편 제주도 신도시건설추진 원회는 2005년 5월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이번 10개 규모 공공기  이 에 있어 국 11개 지자체  제주도만 배제한 

것은 제주도와 100만 도민들을 완 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하면서, 배제 이유와 

기 에 해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 이라는 원칙에 부

합하도록 지역 특성과 연계한 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부 차원의 제주 청사진

을 조속히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하 다.  제주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정부가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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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리로 제주도를 배제하는데 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할 수 없다며 국제

자유도시 특성상  련 공공기 을 제주도로 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의 충북 배제 철회 요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행정 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충청지역을 공공기  이  

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방침이 보도(동아일보 2005년 5월 13일자)되자, 이번에는 

충북 북부권이 거세게 반발하 다. 충주시의회는 5월 16일 오후 형 공공기  충

북 배제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통령과 건설교통부 등 련 

부처에 보냈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충주는 국가균형발 에서 소외 고 공군비행장

과 충주  등 국가안보  수도권 살리기 차원에서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로 침체돼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기  이  상지에서 충북권을 배제할 경우 강력한 집단행동

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환경운동연합도 이날 국가균형발 원회와 건설

교통부에 형 공공기  이   신․기업도시 건설과 련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충주시에 해서도 분발을 구하는 성명을 발표하 다. 이에 앞서 충주지역 100여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충북 북부권역 차별 시정 구를 한 범시민 의회’는 14

일 긴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 북부권과는  계가 없는 충남 공주․연기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을 핑계로 충북을 공공기  이  상지역에서 제외하려는데 우려

한다며 즉각 철회를 구하 다. ‘공공기  유치 제천시 책 원회’와 의림포럼도 

5월 13일 성명을 내고 제천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지역으로부터 120km나 떨어져 

효과를  기 할 수 없다며 신도시 제천 건설은 충북과 국가의 균형발  효

과를 인근 부내륙권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공공기 의 제천 이 을 강력히 

구한다고 주장하 다. 

부산은 한국전력 또는 토지공사, 관광공사 유치 희망

이러한 지방의 공공기  유치경쟁에 하여 2005년 5월까지의 개상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산의 경우 한국 력을 최우선 유치 상 기 으로 선정하

으며, 한국 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공사와 공사를 차선책으로 공략하는 

략을 채택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연구원 등 

해양수산 련 기 과 화진흥 원회 등 상 련 기 , 신용보증기  등 융 련 

기  유치에 력하 다. 한 지역 련기능군으로 ① 해양 항만물류산업, ② 연구

개발(R&D) 추기능, 지역 신 구축 련 기능, ③ 비교우 , 지역 략산업 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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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등으로 분류하고 청사 부지와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지원, 이 직원 복지 지원 

등 구체 인 유치 략을 마련하기도 하 다. 

대구와 경북의 공동유치전략

구는 경북과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을 들어 각종 공공기 에 한 공동 유치

략을 정하고, 도로공사와 주택공사, 토지공사를  유치기 으로 선정하 다. 

구시와 경북도는 정보통신과 산업지원, 력사업, 문화학술 등 4개 기능군 공공기

을 공동으로 유치하기로 합의하고, 한국 산원, 소 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기 , 

소기업진흥공단과 한 , 에 지경제연구원 등을 유치하고자 노력하 다.

광주․전남은 한국전력 유치에 총력 

주․ 남은 한국 력 유치에 총력을 기울 다. 양 시·도 단체장은 2005년 3월 22

일 이해찬 국무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의 낙후도를 감안해 한 을 주․ 남

지역에 옮겨  것을 거듭 요청한 바 있으며, 2005년 5월 10일 주 역시장과 라

남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하 다. 주시는 태양에 지와 수소연료 지 

등 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에 지산업과 연 성이 큰 한국 력을 비롯해 에

지 리공단, 에 지경제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 지 련 공공기  유치에

도 력 투구하 다.

울산은 우리나라를 산유국 열에 들게 한 동해 가스 을 비롯해 규모 정유회

사가 치해 있다는 을 강조하면서 석유화학분야의 기 유치를 주장하는 한편 노

동자 비 이 높아 산업과 노동·복지 련 기  배치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하 다. 석

유화학 등 5개 분야 20개 공공기 의 유치를 추진하면서 울산시는 부지 제공, 연구

인력과 자동차선박 학원의 연계, 연구개발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의 유치 

략을 내세우기도 했다.

강원은 한국관광공사 유치에 전력

강원은 ‘한국  1번지’를 자임하며 공사 유치에 총력을 기울 다. 그동안 

환경규제와 상수원보호규제, 민간통제구역 등 각종 규제 속에 상 으로 낙후된 

강원도가 발 할 수 있는 길은 공사를 유치해 ‘동아시아 허 ’로 나가는 길

이 유일하다고 단한 강원도는 석탄·석회암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이 을 살려 

업진흥공사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규모 기 의 유치를 희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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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 충주시, 보은군, 제천시 등 각 시·군은 도로공사, 토지공사, 국립공원

리공단 등을 목표로 정해놓고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 다. 충주시는 교수, 시민단

체 인사, 공무원 등이 포함된 공공기  유치 원회와 유치추진단을 만들어 지리  

장 과 청정 환경 등을 집  부각시키는 한편, 이  공공기 에 한 인센티 를 약

속하기도 하 다.

북은 한국개발연구원의 낙후도 조사에서 최하  지역이라는 을 최 한 부각

시키는 한편, 한국 력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토지공사 유치는 과감하게 

포기하 다. 유치 목표로 정한 한국 력, 주택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3  기 들을 

잇달아 방문하여 북으로 이 을 호소하 으며, 농업기반공사 등 농업 련 기 과 

함께 한국 력을 최우선 유치기 으로 선정하 다. 43개 기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던 라북도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농 진흥청 련기  유치와 련하여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이 유치의사를 표명하 다. 앙공무원교육원 유치

에는 주, 익산, 남원, 무주, 진안, 장수 등 6개 지자체가 나섰다.  주와 익산은 

주택공사 유치 에도 뛰어들었고 익산과 김제는 농업기반공사 유치를 놓고 맞붙기

도 하 다.

경남은 도로공사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

경남은 도내 고속도로 연장이 397㎞에 이르고, 우리나라 산업유통의 동맥 역할

을 하고 있다는 을 들어 도로공사 유치를 주장하고 이 하는 공공기 에 해서

는 국 최고의 인센티 와 행정편의 제공을 약속하 다. 제주 역시 국 최고의 

지라는 을 내세워 공사·한국마사회·국립수목원 등을 유치 가능한 기 으로 

보고 이 지역 정치·경제인의 지원활동을 독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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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주요 희망기 (논리)

부산
①한 (원자력 발 시설의 집 ) 

②해양(인 라‧인력 보유), 화(성장기반 구축), 융(국제 융거 도시로 육성)

구
①한 ‧토공‧주공‧도공中1(동남권 추 리기능 수행) 

②정보통신‧산업지원‧교육학술 등( 략산업과 연계)

주
①한 ‧주공․도공․토공(인 라개발 진)

②에 지분야(新에 지클러스터), 문화산업(문화首都 조성)

울산
①석유공사․가스공사(지역 략산업과 연계)

②산업지원․과학기술․근로복지(생산기능 주의 특성보완)

강원
①한 ․토공(낙후도 고려) 

② 산업(지역특성 고려), 국토건설․인력 리 

충북 ①한 ‧토공‧주공‧도공中1(충남‧ 과의 형평성 확보)

북
①한 ‧토공‧주공(낙후도 고려)

②농업(첨단농업‧생명공학 련 산업 육성), 에 지( 북 4 략사업과 연계) 

남
①한 (낙후도 「1 」지역, 에 지 생산 국1 )

②에 지‧정보통신‧농업기술 (지역내 성장 동력 확보)

경북

①한 (최다 원자력 발 소 보유), 도공(교통 요충지)

②정보통신(지역 략산업)‧산업지원(산업벨트)‧농업지원(농업인구‧경지면 )‧국토 리( 근성 

우수)

경남

①한 ( 국발 용량최고), 도공(고속국도 시발‧종착지)

②농업(고부가 원 ‧수출농업지역), 해양수산(수산업 심지), 산업지원(산업단지 집, 소기업 

집)

제주 한국 공사‧국토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지역 략사업)

주 : 2005년 6월 지자체의견조사결과로, ① 규모 기 , ②기능군임

<표 7-4> 시․도별 주요 유치 희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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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  지방이 에 반 하면서, 기업의 수도권내 공

장 신․증설 허용 요구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하 다. 이에 반해 비수도

권 지자체는 공공기  지방이 에 극 찬성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  공동성명

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에 강력하게 반 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에 뚜렷이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 주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공동 성명서 발표 

2005년 5월 16일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  공동성명서’에

서 정부의 수도권완화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즉

각 단되어야 한다. 우리 13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 16일과 년 4월 1일 두 차

례에 걸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

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

장 신․증설 기한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 방침을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는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하 다. 

13개 시․도지사들은 이러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이 즉각 철회되기를 바라면서 “ 

앞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사항을 강력히 구한다. ① 재 정부에서 

추진 인 일련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수도권 일각의 수도권 규제 면 철폐 움

직임은 즉각 단해야 한다. ② 국가균형발 정책의 선도정책인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  지방이  등 지방분권․분산정책은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 ② 아

울러 공공기 ,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 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인센티 정

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역배치에 대한 정부와 시․도지사간 협의 및 원칙 합의>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을 한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수도권

발 책과 공공기  지방이  문제에 국민  심이 집 되었다. 행정 심복합도

시 건설, 수도권발 책, 공공기  지방이 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며 국가미

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통합발  정책으로 추진됨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각 

지역과 이해 계집단의 다양한 목소리가 여과 없이 드러나거나 확  재생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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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수도권은 획기 인 보완 책을 요구하고, 각 지방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

하면서 공공기 의 우선  배분을 요구하는 실정이었다. 한 노동조합은 형기  

노동조합을 심으로 집회개최 등을 통해 공공기  이 반  투쟁을 본격화 할 조

짐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앙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승  이해와 조가 실히 필요

하 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조와 국회 논의를 거쳐 ‘수도권발 책’과 ‘공공기

 지방이 ’을 조기에 확정․발표하고자 하 다. 수도권은 인구안정화를 바탕으로 

삶의 질 개선, 국제경쟁력 강화 책을 추진하고, 지방은 공공기  이 이 지역 신 

 균형발 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기조 다.

이에 따라 이해찬 국무총리와 허남식 부산시장 등 14개 시·도지사는 2005년 3월 

30일 총리공 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4월 말에 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 공공기  지방이  기본 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 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14개 시·도지사

는 공공기  지방이 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한 방안으로 정부-지자체간 기본 약 

체결 등 5개 원칙을 마련하 다.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합의 

정부와 지자체간 합의된 5개 사항은 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② 공공기  지방이 은 앙과 지방이 공동 력하여 추진 ③ 공공

기  지방이 의 최종 확정․발표 에 정부와 지자체간 이 원칙과 기 에 하여 

기본 약을 체결하고, 확정 후에는 정부부처․이 기 ․지자체가 구체 인 지원사항 

등에 하여 이행 약을 체결하기로 함 ④ 이 원칙과 기 에 한 국회차원의 논

의는 극 추진하되 구체 인 배치방안에 하여는 정치  논리가 용되지 않도록 

함 ⑤ 정부와 시․도는 이 기 을 지원하기 해 교육․주택․의료시설 등 정주여건 마

련과 배우자 취업알선 등에 최 한 노력하기로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이밖

에 국회 논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이 계획을 확정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국

력 등 형 공공기  이 을 둘러싼 각 지자체간 유치경쟁을 자제한다는데 해

서도 원칙 으로 동의하 다.

그러나 막상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 원칙을 놓고서 역시장과 도지사들 간에 

격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조해녕 구시장 등 역시장들은 지

방균형발 은 거 지역을 심으로 이 져야 한다며 역시를 심으로 공공기



- 100 -

을 이 할 것을 주장하 다. 반면에 김진선 강원지사와 강 욱 북지사 등 도지사

들은 공공기  이 은 낙후된 지역에 우선 으로 이 져야 한다며 역시가 없는 

도를 심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 다. 

<정부와 시․도지사간 협약체결을 위한 준비>

한국전력 배치문제로 정부와 시․도간 협약체결에 먹구름

'공공기  지방이  기본 약’ 체결을 한 비 작업으로 2004 5월 21일 12개 

시·도 기획 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  조율작업을 벌 으나 각 시․도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는 실패하 다. 정부는 한국 력 이 에 해 ① 한국 력과 한국

력거래소만 배치하는 방안, ②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입지에 배치하는 방안, ③ 이

번 공공기  지방이  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방폐장 

유치를 선언한 구·경북, 북의 경우 제2안을 극 지지하 고, 주· 남은 제1

안 채택을 주장했으며, 부산은 제1안 지지와 함께 5, 6개의 공공기 을 추가로 배치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비 작업이 엇나가고 있었다.

이에 해 정부는 2005년 5월 24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시․도지사간 이 기본 약 체결을 마무리하고자 하 다. 

이 자리에는 국가균형발 원회 성경륭 원장과 수도권 3개 단체장, 시장을 

제외한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여 정부-12개 시․도간 기본 약(안)을 검토하 다. 

간담회 결과 정부에서 제시한 기본 약(안)에 체 으로 합의하 으나, 6항의 신

도시 입지의 경우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합의하 고, 7항의 신도

시로 공공기 의 일 이  문제는 집단이 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이 도 부분 으

로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합의하 다. 

한국전력배치 문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 

그러나 4항의 한국 력 배치문제에 해서는 시․도지사간 합의가 되지 않아 일단 

1,2,3 안에 한 각각의 의견을 담아내기로 하 다.

1안은 ‘정부는 한국 력공사가 배치되는 시․도에 하여는 한국 력공사와 업무

성격상 련이 있는 1개 기 만 추가하여 배치한다’는 것이었는데 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남,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지사가 이를 지지하 다. 2안은 ‘정부는 

번 공공기  지방이  계획에서 한국 력공사를 제외하고, 향후 “방사성폐기물 처



- 101 -

분시설”이 입지되는 시․도로 배치한다’는 것이었는데 구, 북, 경북 등 3개 시․도
지사가 2안을 지지하 다. 3안은  ‘정부는 한국 력공사를 번 공공기  지방이  

계획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부산시장이  지지하 다. 이 게 3개 안으로 의견이 

나 어지자 정부는 합의안 비슷하게 ‘한국 력공사의 배치는 정부에 일임하고 시ㆍ

도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4안을 추가로 제시하 다.

미합의 사항인 한국 력 배치문제에 해 12개 시․도가 4개 안  1개를 선택하

는 의견을 다시 확인하여 기본 약 체결 에 사  조정하고, 사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본 약 체결 과정에서 최종 으로 결정하기로 하 다.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는 공공기  지역배치, 특히 규모 공공기 인 한  배치

문제의 해법을 생각하면서 “공공기  지방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은 

서울시장  경기지사의 반 으며, 나머지 시․도는 유치 과열로 나타나 결과 으

로 수도권과 지방과의 갈등 해결이 어려웠다. 갈등해결을 하여 이 기 과 유치 

역지자체장을 설득하 다. 어느 기 이 어떤 지역으로 가느냐가 건이었는데, 

한  유치 경쟁이 심화되었다.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안배하려 했으나, 

한 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 으며, 이 과정에서 남권  

호남권의 유치 경쟁이 표면화되었다. 그래서 상징 으로 효과가 높은 한 에 2개 

기 을 추가하여( 기에는 1개 기  고려) 1개 시․도에 배치하는 안을 제시하

다”라고 어려웠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드디어 정부와 시․도지사간 이전협약 체결>

정부는 2005년 5월 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균형발 원장과 계부

처 장 , 12개 시ㆍ도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한 정부와 12개 시ㆍ도간 기본 약을 체결하 다. 정부와 

12개 시․도는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 을 이루기 한 

핵심정책으로서 정부와 시․도의 상호 력이 요하며, 기본 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하 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기본 약 체결로 정부와 시․도가 이 정

책의 동반자임을 재확인하 으며, 향후 이 계획이 확정․발표되면 구체 인 주무부

처-이 기 -지자체간 이 이행 약으로 연결시켜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하 다. 

이 기본 약은 2005년 3월 30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와 

시․도간 합의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그 동안 공공기  유치를 두고 지자체간에 



- 102 -

벌여왔던 갈등을 해소하고 이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한 계기를 마

련한 것이었다. 정부와 12개 시․도간 기본 약 체결로 ‘공공기  지방이   신

도시 건설’정책은 그 추진에 보다 탄력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공공기  노조와도 

지속 인 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국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

쳐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본격 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표명하 다. 이날 체결된 정부와 시․도지사간 기본 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방향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 을 해 공공기  지방이 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 

력하여 추진한다.

2. 시․도별 배치

  - 시․도별 지역발  정도와 지역 략산업과 공공기 의 기능  연계성 등을 감

안하여 배치한다.

3. 한국 력공사의 배치 원칙 

  - 한국 력공사가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국 력공사와 업무  연 이 있는 2개 

기  만을 배치한다. 

  - 배치지역은 시․도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되, 복수의 시․도가 신청할 경우에는 

투명한 결정과정에 따라 신청 시․도 에서 1개 시․도를 결정한다. 

  - 그 외의 추가 인 사항은 정부가 정한다.

4. 시․도내 입지 

  - 신도시내로 이 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 기 의 특수성이 있

는 경우에는 개별이 을 허용한다.

5. 신도시 입지결정

  - 정부가 원칙과 기 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 기 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

부와 의하여 결정한다.

6. 지원방안 

  - 이 기 의 업무효율이 하되지 않고, 직원들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정주여건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극 지원한다.

7. 기본 약의 효력 

  - 시․도는 정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배치 결과를 수용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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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기본 약 내용을 수한다.

<그림 7-2> 정부와 12개 시ㆍ도간 기본협약 체결

<한국전력 유치를 위한 시․도간 치열한 경쟁>

한국 력공사가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국 력공사와 업무  연 이 있는 2개 기

 만을 배치하기로 결정하 다. 배치지역은 시․도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되, 복수의 

시․도가 신청할 경우에는 투명한 결정과정에 따라 신청 시․도 에서 1개 시․도를 결

정하며, 그 외의 추가 인 사항은 정부가 정한다고 제시하 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

부는 ‘공공기  지방이 시책’의 최  쟁   하나인 한국 력공사의 배치 시․도를 

결정하기 하여 수도권과 충남, 을 제외한 11개 시․도로부터 한   유 기

(한 기공(주), 한국 력거래소)에 한 유치신청을 2005년 6월 8일까지 수하 다.

이러한 와 에 부산시는 여․야 공공기 유치특  원장인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과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6월 4일 '성 한 한국 력 포기는 안된다'는 공동성명

서를 발표하고 범부산 차원의 한국 력 유치를 구하 다. 그러나 부산시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강원도는 공공기  지방 이 과 련하여 6월 5일 한국

력유치 신청을 포기하고 다른 공공기 을 유치하기로 결정하 다.

그러나 울산시는 5월 27일 잠정 으로 한국 력공사 유치 신청을 검토하기로 내

부 결정하 고, 이어 6월 6일에는 정부의 공공기  지방 이 과 련하여 한국 력 

유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 다. 당시 한국 력 유치계획서를 제출한 박맹우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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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공공기  이 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력을 서로 유치하기 해 지역 간

에 치열한 경쟁이 있어 정부에서는 당  계획을 바꾸어 한 과 2개 기 만을 묶어

서 이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 력을 유치하려던 지역에서는 반발이 심해지고 

한 정부 방침 로 할 경우 과연 유치 신청할 시․도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때 는 앙정부에서 주 한 련부처 장 과 시․도지가사 참석한 회의

에서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지지하고 울산에서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

제로 당  산업 련 기 을 유치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한 을 신청하 다”라고 당

시 사정을 밝히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전력 유치 노력

주· 남지역 신 의회는 6월 4일 박 태 주시장과 박  남도지사가 참

석한 가운데 공동 표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  지방이 과 련한 주시와 남

도의 유치방안을 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 다. 주와 남은 결의안에서 “정부

는 앙공공기  이 시 낙후도를 최우선 기 으로 용하여 최 에 의도했던 국가

균형발  취지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한 +2개 자회사' 주 유치안을 수용하되, 2

개 자회사가 형기 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 주 한 유치는 남도의 낙후성

을 교정할 수 있는 실속 있는 기 을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한   련

기  유치를 강력하게 밝혔다. 이후 주시는 이러한 원칙 아래 6월 8일 유치신청서

를 제출하 는데, 유치신청서에는 ‘한 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한 계획’, 

‘지역특성과 연계한 한 유치의 타당성’, ‘한   련기  유치시 지역발 략’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 다.

드디어 2005년 6월 15일 국가균형발 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제8차 회의에서는 ‘한  등 유 기  지역배치’ 논의를 심으로 하면

서 ‘지방이  공공기  기능군 분류’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11명의 원

이 참석하여 한국 력  유 기 (한 기공, 력거래소)의 지역배치를 하여, 10

개 심사항목을 채택하여 항목별 10  만 으로 심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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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항목 가 치

효율성
원칙

지역특성과 연 성
1. 지역산업기반(발 시설, 

지역 략 산업)과 연계성 10

2. 기존계획(국토계획)과 연계성 10

한 유치시 
지역발 략

3. 지역발 략의 타당성 10
4. 효과 10

한  지원 계획 5. 기   직원에 한 지원계획 10

형평성
원칙

균형발 정책 취지
(지역발 정도)

6. 인구증가율(‘98-’04) 10
7. 인당 GRDP ('02) 10
8. 인당 조세납부액 (‘03) 10
9. 재정자립도 (‘04) 10
10. 취업자 증가율 (‘98-’04) 10

계 100

주 : 5개 등  : A =10 , B = 8 , C = 6 , D = 4 , E = 2

<표 7-5> 한전배치 평가항목 및 배점

한국전력은 광주로 배치 결정

심사 원 11명이 평가한 결과 원별 평가 수의 경우 심사 원 9명은 주가 

울산보다 합한 것으로, 1명은 동일, 1명은 울산이 주보다 합한 것으로 평가하

다. 심사 원 체의 총 득 (만  1,100)은 주가 920 , 울산이 790 이었고, 심

사 원 1인당 평균 수는 주가 83.6 , 울산이 71.8 이었다. 그 결과 한국 력은 

주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가장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공공기 의 지역배치와 련하여 공공기  지방이 정책을 기부터 추

진하 던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은 지역특성화, 기 의 요도, 한 배

치 문제 등에 하여 다음과 같이 소상히 밝히고 있다. ”2003년부터 1차 균형발  

5개년계획을 시행하면서 시도별 발 방향, 략산업 육성 등에 을 맞춰왔습니

다. 이와 련하여 지역과 연계성이 높은 기 을 배치하고자 기능군 심으로 분리

하려고 하 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기능군과는 별도로 형기 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규모가 크고 세 을 많이 내는 기 을 선호하

게 됨에 따라, 기능군과 형기 을 분리하여 히 배치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최종 으로 형기 과 기능군이 지역에 합리 으로 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하

습니다“라고 밝혔다. 형공공기 의 지역배치 방향에 하여 ” 형공공기 은 

규모, 자산, 세 납부 액, 직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 습니다. 이를 토 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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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수화하여 객 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 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한국전력 원해 갈등상황이 우려되었으나 원만한 해결 다행

수를 체 합산하여 표 화한 후 지역들 간에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하 습니

다. 이것은 지역간 갈등, 정부에 한 불만을 방하기 한 조치 습니다“라고 설

명하고, 한 유치 경쟁과 련한 지역배치 방안에 하여 ”모든 지역에서 한 을 

요구하 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것이 지역 립, 지역갈등의 심화 습니다. 당 에는 

한 을 배치하는 지역에 6-7개의 기 을 배치하려고 하 습니다. 그러나 총리에게 

보고하면서 한 은 상징화된 기 이라는 에 동의하고 ‘한 +1’의 방안을 제시하

게 되었습니다. 총리 주재 시도지사간담회에 ‘한 +1’을 제출하 으나 호남지역에

서 수가 무 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2’의 방안이 도출된 

것입니다. 결과 으로 보았을 때, 평가를 수화한 것이나 총리의 ‘1+1’안, 이후의 

‘1+2’안 모두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을 가져간 지역은 ‘1+2’를 받게 되고, 그

지 않은 지역은 더 많은 기 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던 것입니다. 만약 한

을 신청한 지역이 없었다면 ‘1+2,3…’으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염려했

던 것은 주, 구가 모두 한 을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는 한 배치 

주장을 었으나 울산이 강하게 주장하 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인근 핵발 소와 

연 지어 한 배치에 한 주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호남의 결

이 된 것입니다. 지역  결로 귀결되면 사업의 시행도 어려워지며, 정치 으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지만, 결국 울산이 배치 안을 수용하여 문제가 원만

하게 해결되었습니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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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대타협과 화합의 산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의 

확정

2005년 6월 24일 참여정부는 드디어 역사 인 공공기  지방이 계획을 발표하

다. 이 계획에는 지방이 상 공공기 , 공공기 의 지역배치 황  신도시 

건설방안, 그리고 이 기   직원에 한 지원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1. 자립형 지방화시대의 주인공, 175개 이전기관

이 상기 의 선정은 수도권 집 해소와 지역특성화 발 을 하여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공공기 을 지방으로 이 한다는 원칙 아

래 이루어졌다. ‘국가균형발 특별법’상의 공공기 ( 앙행정기  포함)은 국 으

로 410개이며, 이  약 85%인 346개 기 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들 기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기 은 제외하 다. 그리고 시행령 제7호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 ’으로는 ‘국가균형발 원회’ 심의

를 통해 ① 이 비용이 기 효과에 비해 히 큰 기 , ②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

강제가 곤란한 기 , ③ 동북아 경제 심 조성에 필수 인 기 , ④ 수도권 입지

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 , ⑤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

, ⑥ 지방이 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기 , ⑦ 주 고객인 

부처 잔류에 따라 잔류하는 기  등의 기 을 가지고 선정하 다.

이러한 기 에 의거 국가균형발 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으로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  에서 175개 기 을 이 상기 으로 선정한 것이다.

2) 본문 내용은 ’05.6.24 발표된 “공공기  지방이 계획”을 심으로 기술하 음. 이 계획 발표 

후, 이  결정된 기 에서 분리․신설된 기 (게임물등 원회(부산), 세국경 리연수원(천안))

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 하는 농 진흥청( 북)이 추가되어 ’07.10월 재 체 이 기  

수는 17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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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공기  

수도권

소재 기

이 상기

계 소속기 투자․출자기 출연기 개별법인

410 346 175 671) 26 532) 29

1) 원회 13개, 교육연수․연구기  22개, 기타 32개

2) 이 계획 발표 직후(2005.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하나의 기 으로 분류

<표 8-1>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2. 이전기관 배치원칙: 지역여건과 이전기관의 특성반영

<시․도별 배치의 기본 원칙 - 형평성과 효율성 - >

이 기 의 배치는 국가균형발 정책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하여 형평성과 효

율성의 두가지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 다. 형평성 원칙에 따라 시․도별 지역발  정

도를 감안하여 정하게 차등 배치하 으며,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  지방

이 이 지역발 에 최 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각 기 의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이 지역을 결정하 다. 아울러 가능한 범  안에서 지역의 유치희

망기 , 기 의 이 희망지역 등을 반 하 다. 이 지역은 수도권과 을 제외

한 12개 역시․도로 하 는데, 은 청사와 덕연구단지 등에 다수의 공공

기 이 소재하고 있어 이번 상지역에서 제외하 다.

지역발전지표와 이전기관별 가중치를 고려

각 기 의 효과를 평가하여 수화하고, 지역의 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
도별로 차등 배치하되, 이 하는 기 에 한 기 별 가 치를 고려하 는데, 본사

인원, 지방세납부액, 산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산정하 다. 가 치는 

100  만 으로 산정시 평균값 16.3, 최고값 87.8(한 ), 최 값 11.1 으로 나타났다. 

 지역발 정도와 규모 등이 유사한 시․도에 해서는 배치되는 기 의 총 이 비

슷하도록 조정하 는데, 지역발 정도는 각종 지표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산정하

다. 사용된 지표는 인구증가율, 1인당 GRDP, 1인당 소득․법인세, 1인당 지방세, 

취업자증가율, 재정자립도 등이다. 그리고 상 으로 발 이 취약한 도(道)에 역

시보다 많은 기 을 배치하여 균형발  효과를 증 시키고자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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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값 및 상대적 비중

기관명 기관값 상대적 비중값*

한국전력공사 87.8 5.3

대한주택공사 58.2 3.5

한국토지공사 53.2 3.2

한국도로공사 46.0 2.8

한국가스공사 32.7 2.0

* 상  비 값은 평균기 의 비 을 1.0으로 했을 때의 상  비 을 측정, 

<표 8-3> 지역별 발전지표

구분

인구

증가율

(98-04년)

인당

GRDP
(만원)

(2002년)

인당소득

법인세

(만원)
(2003년)

인당

지방세

(만원)
(2003년)

재정

자립도

(%)
(2004년)

고용

증가율

(%)
(98-04년)

인구

(명)
(2004년)

면

(㎢)
(2004년)

서울 -0.33 1502.87 268.55 95.49 94.5 10.52 10,287,847 605.41

부산 -4.13 1010.98 42.87 60.76 72.7 2.28 3,684,153 763.3

구 1.40 853.48 30.84 57.61 71.4 16.29 2,539,738 885.68

인천 4.50 1153.73 46.11 59.61 70.8 18.97 2,610,715 986.96

주 4.84 1011.18 31.63 51.66 54.6 19.34 1,406,915 501.36

7.81 1048.18 54.67 62.84 69.6 20.82 1,450,750 539.64

울산 6.86 2948.02 57.91 66.75 65.8 19.85 1,087,958 1056.6

경기 22.00 1302.20 80.19 79.63 78.0 36.00 10,628,842 10,131.48

강원 -1.73 1115.27 30.20 49.70 24.2 3.89 1,528,640 16,612.61

충북 0.76 1401.52 35.42 48.81 26.2 8.36 1,500,610 7,431.72

충남 2.77 1690.33 36.53 55.78 26.2 7.80 1,972,553 8,598.2

북 -4.91 1015.00 20.11 37.81 18.9 1.85 1,915,674 8,050.65

남 -8.28 1389.24 17.60 38.19 14.2 -5.91 1,994,011 12,045.82

경북 -3.60 1587.74 56.78 46.00 22.3 5.28 2,718,613 19,025.32

경남 2.85 1370.01 32.12 54.20 34.1 12.24 3,168,734 10,518.34

제주 4.21 1086.89 28.70 69.94 29.1 17.84 557,235 1,847.78

계 49,052,988 99,6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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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을 기능군으로 분류,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를 통한 이전효과의 극대

화 추구

공공기  지방 이 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하여 이 기 을 일정한 기능군으로 

분류하 다. 즉, 기  상호간에 직 인 업무 연계가 없더라도 유사한 역의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하 는데, 를 들어 한국석유공사, 에 지

리공단, 에 지경제연구원 등은 에 지기능군으로 분류하 다. 그리고 규모 정

부투자기 도 련 기능군에 포함하 는데, 를 들어 한주택공사는 주택건설기

능군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교통기능군으로 분류하 다. 한 기능군별 기  수, 

기  총  규모는 가  유사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 다(  : 농업 련기

은 농업지원 1, 2, 3으로 구분). 구체 인 기능군 분류 내용을 보면 산업특화기능

군(12개)은 지역 략산업과 연 성이 큰 기능으로 해양수산, 력산업, 융산업, 에

지, 자원개발, 정보통신1, 정보통신2,  농업지원1, 농업지원2, 농업지원3, 산업지원

1, 산업지원2이다. 유  기능군(9개)은 지방의 추 리 기능 강화 는 지역역량 확

충에 기여가 가능한 기능으로 교육학술, 노동복지, 건강생명, 인력개발, 국토개발

리, 도로교통, 주택건설, 교육연수, 국제교류 등이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군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지역발 방향과 지역 략산업 

육성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배치하 는데, 규모 투

자(출자)기 이 포함된 기능군은 시․도별로 복 배치되지 않도록 조정하 다. 그밖

에 기능군에 포함되지 않은 기 은 ‘기타이 기 ’으로 분류하 다.



- 111 -

구분 이  기능 지역산업  지역발  망

부산
해양수산

 융산업
화진흥 등

․동북아의 물류비지니스 심도시
․동남 역경제권의 추 리도시
․제2의 융 심지
․ 화․ 상산업 집 육성

구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 구․경북권 산업클러스터 추도시
․ 구․경북권 연구개발(R&D) 거 구축
․고 인력 배출의 교육 신도시

주 력산업 ․에 지산업 역클러스터 심도시

울산
에 지 

근로복지
산업안  등

․기존 주력산업의 다양화 
․미래 성장동력 신산업 발
․선진국형 산업복지 도시 

강원
업진흥 

건강생명
 등

․기존산업 구조고도화
․생명건강산업의 메카
․청정환경의 동북아 허 지

충북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바이오산업과 미래정보통신산업의 조화로운 발
․고도 교육인 라와 신형 인력양성 지원도시

북
국토개발 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환황해경제권의 성장․교류 진기지
․첨단 농업생명, 생물산업클러스터의 심

남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 술 등

․ 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발
․농업기반 고도화로 선진농업지역 구

경북
도로교통

농업기술 신
력기술 등

․선진형 교통인 라의 물류거
․친환경․첨단과학기술 목한 미래형 농도

경남
주택건설
소기업진흥

국민연  등

․건설기술  련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집약형 첨단산업 (육성)의 심지 

제주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 리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교육연수 특성화로 지역경제기반 강화

<표 8-4> 시․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기관 잠정 선정>

지방이 상 175개 공공기  에는 “행정 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행

정 심복합도시 이 상기 도 포함되어 있다.

중앙부처 내부조직 성격을 띤 기관 등 40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추진 원회”와의 의를 통해 175개 공공기  가운데 총 

40개 기 을 행정 심복합도시 이 상으로 잠정 선정하 는데, 이 에서 정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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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 은 23개 기 이다. 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 특구

기획단, 해외홍보원, 상홍보원, 국세심 원, 항공안 본부, 업등록사무소, 우정

사업본부, 통신 원회사무국, 앙해양안 심 원 등 11개 기 은 행정 심복합도

시로 이 하는 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기 이다. 그 외에 소청심사 원

회, 공 자 리 원회, 교원소청심사 원회, 무역 원회, 기 원회, 앙환경분

쟁조정 원회, 산재보상보험심사 원회, 최 임 원회, 앙노동 원회, 항공사고

조사 원회, 앙토지수용 원회, 보훈심사 원회 등 12개 원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23개 기 은 행정 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차에 따라 앙정부 부처

와 함께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도록 하 다.

이와 더불어 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

연구원, 국토연구원, 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

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법제연

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술연구

회, 산업기술연구회, 기 기술연구회 등 17개 정부출연연구기 도 행정 심복합도

시에 배치되었다. 

기  수(%) 인 원 수(%)

총  계 175개(100%) 31,949명(100%)

행정 심복합도시 이 40개(23%) 2,687명(8.4%)

여타 지역 이 135개(77%) 29,262명(91.6%)

<표 8-5>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및 여타지역 이전 기관 비교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6개 연구기관은 관련 기능군에 따라 배치>

인문․경제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   특정 기능군과 련성이 높은 6개 연구기

은 지역산업 발 , 지역 신역량 제고를 해 련 기능군에 포함하여 이 지역

을  결정하 다. 즉 에 지경제연구원은 에 지기능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정보

통신1기능군, 한국농 경제연구원은 농업지원2기능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

수산기능군,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인력개발기능군에 포함하여 배

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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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및 유관기관의 배치>

‘정부-지방간 기본 약’에 따라 한 +2개기 (한 기공(주), 한국 력거래소)은 별

도의 투명한 차를 거쳐 입지를 결정하 다. 정부에서는 2005년 6월 4일 각 시․도
에 한 유치에 필요한 신청서류․기한  심사기 을 송부하고, 지역 특성과 연계한 

한 유치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계획, 유치시 지역발 략  균형발  취지를 감

안하여 심사할 것임을 통보하 다. 주 역시와 울산 역시가 2005년 6월 8일 유

치 신청을 하 다. 공공기 이 특 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 련 지표를 종합 으

로 검토하여 한  이 지역을 주 역시로 결정하 다.

한국전력 유관기관은 국가에너지 정책 등을 감안하여 결정

한국 력 유 기 은 국가에 지정책( 력생산  계획, 원 건설), 한 배치지

역, 주력 는 부주력 발 소 치, 지역별 향후 증설계획 등을 감안하여 이 지역

을 결정하 다. 한 기술(주)은 지역내 원 입지, 발 량, 향후 증설계획 등을 고려

하여 경북으로 결정하 다. 한 KDN(주)은 한  련 IT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기

능  특성을 감안하여 한  인근지역인 남으로, 5개 발 회사  남부발 은 부

산으로, 동서발 은 울산으로, 남동발 은 경남으로, 서부발   부발 은 충남

으로 결정하 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과 연

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지역 배치에서는 제외하 다.

이  충남으로 결정된 서부발   부발 은 2007년 4월 3일 국가균형발 원

회 본회의에서 구체  입지장소로 주력발 소가 입지하고 있는 태안  보령으로 

이 하도록 결정하 다.

<기 이전 추진중인 기관 등의 배치>

175개 기   공공기  지방이 정책이 결정되기 이 부터 개별 으로 이 을 

추진해온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등은 충남 아산으로 질병 리본부, 한국보

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 등은 당  계획 로 충북 오송으로 배치하 다.

경찰 학은 경찰종합학교와 기능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충남 아산으로 배치하

고, 국방 학교는 각 군(軍)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충남으로 배치하 다. 그리고 

방 사업청(국방부 외청) 국방기술품질원으로 기능과 명칭이 변경된 국방품질 리

소는 유  산업체가 다수 소재한 경남으로 배치하 다. 기타이 기 은 업무효율성․
산업  특성․지역 연고성․이 기  희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하 는데, 한국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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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강원으로, 화진흥 원회는 부산으로 결정하고, 한국

정보문화진흥원은 기 의 희망을 반 하여 제주로 이 을 결정하 다.

2007년 4월 3일 국가균형발 원회 본회의에서는 신도시특별법상 개별이 이 

불가피한 기 으로 해양경찰학교는 여수시, 산림항공 리본부와 앙119구조 는 

각각 강원도와 구 역시의 신도시 외 지역으로 배치하 다. 그리고 신도시로 

이  결정된 기 에서 분리․신설된 기 으로 게임물등 원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각각 부산과 경남의 신도시로, 세국경 리연수원은 천안으로 이 하도록 결정

하 다.

3.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전략산업의 긴밀한 연계  

<부산광역시로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관련기관 등 12개 기관 이전> 

세계 인 항만물류  국제 인 수산유통의 거 화를 통해 륙-해양 연결 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연고 산업인 수산업, 항만․물류 심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

산 역시에 해양수산기능군을 이 하 다. 한 부산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연계

하여 수도권에 상응하는 제2의 융 심지 육성을 해 융산업기능군의 이 을 

결정하 다. 이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  등 이미 이 한 융기

과 연계하여 역경제권의 심지로서 국제  융․무역센터의 기능 제고와 동남권

역의 산업지원 인 라 역할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함이었다. 

그리고 부산국제 화제 등 지역 내 화산업기반을 고려하여 화진흥 련기

을 이 하고, 지역연고성, 도시 입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타기 을 이 하도

록 결정하 다.

해양수산기능군(4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

립수산물품질검사원

융산업기능군(4개)
한국자산 리공사, 한국주택 융공사, 증권 탁결제원, 

한주택보증(주)

기타이 기 (4개)
화진흥 원회, 상물등 원회, 한국남부발 (주), 한국청소

년상담원

12개 기

<표 8-6> 부산광역시 기능군 및 이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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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로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관련기관 등 12개 기

관 이전>

구가 구․경북권 산업클러스터의 추도시인 을 감안하여 산업지원1 기능군

을 이 하기로 하 다. 이 게 되면 구미, 포항, 울산 등 산업 집 지의 기능을 역

으로 지원하는 구의 거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내륙 산업클러스터의 

두뇌기능 강화를 통해 생산 심의 산업구조를 신주도형 구조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구지역 생활권에 입지하고 있는 30여개 학간의 학술교류 등의 진을 도모하

고 통 으로 교육과 학문 심지임을 감안하여 교육학술기능군을 이 하기로 하

다. 그리고 기타이 기 은 도시가스 수  망, 규모 이 기 의 균형  배치, 

IT산업 지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 다.

산업지원1 기능군(3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  

교육학술기능군(4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 자원연

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타이 기 (5개)
한국가스공사, 한국 산원, 한국감정원, 앙119구조 , 

앙신체검사소

12개 기

<표 8-7> 대구광역시 기능군 및 이전기관 

<광주광역시로 한국전력 등 전력산업 관련기관 등의 이전> 

앙-지방간 기본 약에 따라 투명한 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주 역시를 한

  한 기공(주), 한국 력거래소 등 2개 련기 의 이 지역으로 결정하 다. 

한국 력과 유 기  유치를 계기로 주지역은 에 지산업 역 클러스터를 형성

하여 향후 국가 에 지 산업의 새로운 거 으로 발 할 것이다. 특히 력기술 첨단

화와 신․재생에 지 등 청정에 지 련 연구기   기업과 연계가 가능해 지고, 

남지역으로 이 되는 한 KDN(주),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기  등과 연계하여 시

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116 -

력산업(3개) 한국 력공사, 한 기공(주), 한국 력거래소

<표 8-8> 광주광역시 기능군 및 이전기관 

<울산광역시로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관련 기관 등의 이전>

석유정제산업의 발 , 에 지 다소비 인 울산의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

여 에 지기능군이 이 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제조업 심의 공업도시에 

에 지 련 연구, 에 지 개발, 에 지 약 련 기능이 보강됨으로써 울산 역시

의 신주도형 성장기반 구축을 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복지기능군도 울산으로 이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고용훈련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여건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에 지기능군(4개)
한국석유공사, 에 지 리공단, 에 지경제연구원, 한국

동서발 (주)

노동복지기능군(5개)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 리원, 노

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산업안 공단

기타이 기 (2개) 국립방재연구소, 운 면허시험 리단 

11개 기

<표 8-9> 울산광역시 기능군 및 이전기관 

<강원도로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관련기관의 이전> 

강원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개발기능군을 이 한다. 지역의 장기 발

비 (생명건강산업 수도) 등을 고려하여 건강생명기능군도 이 하여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건강․생명 련 ․후방 연계산업의 발 을 진할 것이다. 한 청

정환경 보유, 넓은 산악지 , 이 기 의 지역 연고성 등을 고려하여  등 련

기 도 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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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기능군(3개) 한 업진흥공사, 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건강생명기능군(4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이 기 (6개)
한국 공사, 국립공원 리공단, 산림항공 리소,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 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개 기

<표 8-10> 강원도 기능군 및 이전기관 

<충청북도로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관련기관 등의 이전>

지역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가능성과 BT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1 

기능군을 충북으로 이 하고, 지역내 우수한 교육 련 인 라와 타 지역과의 높은 

근성 등을 감안하여 인력개발기능군도 이 한다. 이 게 되면 인근의 행정 심복

합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함은 물론 지역 안 고등교육기 과의 

교육 력도 활성화 할 것이다. 한 타 지역과의 높은 근성, 련 앙부처와의 

업무 연 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가스안  련기  등도 이 한다.

정보통신1 

기능군(3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 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
원

인력개발기능군(5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기타이 기 (4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 공사, 한국소비자보호
원, 기술표 원 

12개 기

주 : 이 계획이 확정되어(2001.4) 이 추진 인 질병 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

독성연구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  

<표 8-11> 충청북도 기능군 및 이전기관 

<전라북도로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관련기관 등의 이전>

규모 국가산업단지, 행정 심복합도시 등 형 국책사업 지역과 인 한 지리  

특성을 감안하여 국토개발 리기능군의 이 을 결정하 다. 이를 통해 기존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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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역개발계획 추진을 진하고 지역 소재 학의 특성화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업 심지로서 지역 특성을 반 하여 농업지원1 기능군을 배치하 다. 

이를 통해 북의 식품․생물․한방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생물건강․생명산업 신클러

스터 형성을 진하고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거 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행정 심복합도시와의 근성, 지역산업 연 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

식품연구원 등 기타이 기 도 배치하 다.

국토개발 리기능군(2개) 한국토지공사, 한지 공사

농업지원1 기능군(7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 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 문학교 

기타이 기 (4개)
한국 기안 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 원회, 

13개 기

<표 8-12> 전라북도 기능군 및 이전기관 

<전라남도로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관련기관 등의 이전>

정보통신 등의 첨단산업 육성, 주와 연계한 역 클러스터 형성을 진하기 

해 정보통신2 기능군의 이 을 결정하 다. 이를 통하여 주의 력산업클러스터, 

상․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 발 지역인 지역 특성과 향후 농업 심지로서의 지역발 략을 지

원하기 해 농업지원2 기능군 이 을 결정하 다. 이를 통해 지역 략산업인 농업 

 생물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농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할 것이다.

한 문화 술 산업발  지원, 한 과의 업무 연계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이 기 의 이 을 결정하 다. 



- 119 -

정보통신2 기능군(5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로그램

심의조정 원회, 연구소 한국무선국 리사업단,

농업지원2 기능군(3개) 농업기반공사,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기타이 기 (7개)

한국문화 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 KDN(주), 해양경찰학교, 농수산물유통공사 작권

심의조정 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 리공단

15개 기

<표 8-13> 전라남도 기능군 및 이전기관 

<경상북도로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관련기관 등의 이전>

주요 고속도로망과의 연계, 지역내 도로연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기

능군을 배치하 다. 이를 통해 동서간 교통축 형성을 주도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진하고 교통안  선진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업 특화도(농업인구, 경지면  등)를 고려하여 농업지원3 기능군을 배치

하 는데, 농축산부문 특화산업 성장을 통해 농업  연  산업의 핵심거 으로 발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력생산량  계획, 지역특성, 이 기  희망 등을 종

합 으로 고려하여 기타이 기 을 배치하 다. 

도로교통기능군(3개)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 리공사, 

교통안 공단

농업지원3 기능군(4개)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 리소 

기타이 기 (6개)

한국 력기술(주), 한법률구조공단, 기상통신소 조달청

앙보 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한국갱생보호공단, 

13개 기

<표 8-14> 경상북도 기능군 및 이전기관 

<경상남도로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관련기관 등의 이전>

동남권의 주택 건설 수요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능군 이 을 결정하 다.  주

택자동화  방재기술, 건설 장비 산업과의 연계를 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체 집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지원2 기능군의 이 을 결정

하 다. 이 게 되면 기계, 항공․우주 등 지역 략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

성하기 한 기반이 튼튼해지는 한편 지역의 소기업 진흥과 기술개발을 뒷받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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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업기반이 강화될 것이다.

한 지역 연고성, 련 산업발 , 이 기 희망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기타

이 기 을 배치하 다.

주택건설기능군(3개) 한주택공사, 주택 리공단(주), 한국시설안 기술공단

산업지원2 기능군(4개)
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 자

거래진흥원

기타이 기 (5개)
국민연 리공단, 한국남동발 (주), 한국승강기안 리

원, 국방품질 리소, 앙 세분석소

12개 기

<표 8-15> 경상남도 기능군 및 이전기관 

<제주도로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관련기관 등의 이전>

제주국제자유도시 략을 지원하기 해 국제교류기능군 이 을 결정하 는데, 

이를 통해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제주도가 동북아 평화 심지로 발 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그리고 청정환경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경제 효과를 감안하여 교육연

수기능군 이 을 결정하 다. 이는 방문객 증가와 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발

을 진할 것이다.

한 기  특성  희망, 련 기  동반이  효과, 지리  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 리를 비롯한 련기  이 을 결정하 다.

국제교류기능군(2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연수기능군(2개)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기타이 기 (5개)
공무원연 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9개 기

<표 8-16> 제주도 기능군 및 이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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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이  기 비 고

부산

(12)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자산 리공사, 한국주택 융공

사, 증권 탁결제원, 한주택보증㈜, 화진흥 원회, 

상물등 원회, 한국남부발 ㈜, 한국청소년상담원

해양수산 

융산업 

화진흥 등

구

(1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 자원연

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가스공사,  한국 산원, 한

국감정원, 앙119구조 , 앙신체검사소

산업진흥 

교육ㆍ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주

(3)
한국 력공사, 한 기공㈜, 한국 력거래소 력산업

울산

(11)

한국석유공사, 에 지 리공단, 에 지경제연구원, 한국동

서발 ㈜, 한국산업안 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

공단, 산재의료 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운 면허시험

리단, 국립방재연구소

에 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  등

강원

(13)

한 업진흥공사, 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 공사, 국립공원 리공

단, 산림항공 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

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진흥 

건강생명

 등

충북

(12)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 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가

스안 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 원,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 질병 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표 8-17> 시ㆍ도별 기관배치 현황표

주 : 충북(오송)으로 기 이  추진인 3개기 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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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이  기 비 고

북

(13)

한국토지공사, 한지 공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

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 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

소, 한국농업 문학교, 한국 기안 공사, 자치인력개발원, 한국

간행물윤리 원회, 한국식품연구원

국토개발 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남

(15)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소, 한국무선국 리사업단, 로그램심의조정 원회, 

농업기반공사,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한국문화

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작권심의조정 원회, 한

KDN㈜, 해양경찰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 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 술 등

경북

(13)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 리공사, 교통안 공단, 국립농

산물품질 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 리소, 한국 력기술㈜, 조달청

앙보 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도로교통 

농업기술 신 

력기술 등

경남

(12)

한주택공사, 주택 리공단㈜, 한국시설안 기술공단, 

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 자거래진흥

원, 국민연 리공단, 한국남동발 ㈜, 한국승강기안

리원, 국방품질 리소, 앙 세분석소

주택건설 

소기업 진흥 

국민연  등

제주

(9)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 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 리 등

충남(4)*
(6)

한국서부발 ㈜, 한국 부발 ㈜, 국방 학교, 

경찰 학 ※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기타(1)
한국수력원자력㈜ 

※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지역에 배치

주 : 충남(아산)으로 기 이  추진 인 2개기 을 포함하는 경우

  *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기 은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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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공공기 의 지역배치 문제에 참여했던 김태환 국토연구원 연구담당

자는 “공공기 의 지방이 은 지방에 자립  성장을 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

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립  성장기반의 구축은 각 지역의 장   잠재력과 

이 기 의 기능  특성을 잘 연계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나 부분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지역특성에 한 고려 없이 주로 지명도가 있고 규모가 큰 기 을 심

으로 유치활동을 개하고, 특정 공공기 의 유치에 공공기  지방이 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주장하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이 하는 공공기 의 기

능  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골고루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이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수도권 의존적 행동양식과 지방의 외부자원 이전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문제

각 공공기 에 한 기 인 기능분석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의견  

이 하는 공공기 의 의견을 동시에 고려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지방의 의견과 

련하여 가장 유치하고 싶어하는 기능을 제한 으로 제시하게 하고, 지역발 의 

방향과 연계할 수 있는 유치 략을 모색하도록 제안하 다. 한 공공기 의 입장

에서는 이 을 선호하는 지역에 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게 하고, 재 수행하고 

있는 기능  특성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요청하 다. 이 게 지방

에서 제안한 유치계획과 각 기 별 이 계획을 면 히 분석하고 이를 최 한 반

하여 공공기  이 의 성과가 최 한 실 될 수 있도록 안마련에 노력하 다. 이

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수도권 심 인 사고방식, 수도권 의

존 인 행동양식 등을 리게 느 다. 모든 공공기 에서 본래의 기능수행에 수

도권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일반 이어서 지방이 의 의의를 이해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다. 한 지방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 략 모색보다는 공공기  이 과 같은 외부자원

의 이 에 보다 많은 심을 기울이는 이 안타까웠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밝

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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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 후에 더 높아지는 이전기관의 경영효율성 

<기존 사옥 등의 매각 지원>

기존 사옥  부지는 자체 매각하여 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랜 기간동안 매각되지 않아 이 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한국토지공사에서 일  

매입한다. 한국토지공사는 시가기 으로 매입하고, 손실 발생시 수지 상황을 고려

하여 국고를 지원하며, 한국토지공사의 부지  사옥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를 면제한다. 

<새로운 사옥 마련 지원>

출연기 과 개별공공법인 등 이 기 의 이  재원(사옥 신축비 등) 부족액을 지

원한다. 그리고 지방이  공공기 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입을 허용하고, 재 

정부투자기  등 일부기 에만 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 을 확 한다. 재 정부투자기  등 일부기 에만 용하는 기 들은 

액 출자/출연 법인, 50% 이상 출자/출연 법인  개별 공공법인  재정경제부장

이 지정하는 법인이다. 

한 새로운 사옥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를 지방이  민

간기업에 하는 수 으로 감면한다. 감면기 은 5년간 100%이고, 그 후 3년간 50%

이다. 이외에 사옥 건축을 한 농지 등을 용할 경우, 부담 을 감면하여 사옥 건

축을 해 농지, 산지, 지 등을 용할 경우. 농지조성비 50%, 체산림자원 조성

비 100%, 지조성비 100%를 감면한다.

<이전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지방이  민간기업에 하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그리고 기 이 과 련한 경 자율성을 확 하고, 기  이 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인력․경상비 증가  일시  재원 소요 등에 하여는 별도로 반 한다. 

한 경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지방이 으로 인한 기  운   경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경  악화요인은 경 평가시 이를 고려한다. 

이외에 기 별 실정에 맞는 지원을 하여 지방이 에 따라 수입이 하게 감

소하는 기 은 기 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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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기관 직원의 자녀교육과 주거문제 해결에 중점

<주택 문제 해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경우 주택을 우선 분양한다. 즉, 공공기  본사 이 에 따라 

근무지가 이 되는 직원은 다른 자격 요건(청약통장 가입 등)과 계없이 주택을 우

선 공 한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 임 주택에 우선 입주한다.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임 주택의 일정 물량을 공공기  종사자에게 우선 으로 입주를 허

용한다. 

그리고 주택자  지원 상 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을 완화하여 이 기  직원

에게 주택 구입․ 세자 을 장기 리로 융자한다. 구체 인 지원 상의 폭, 출한

도 등은 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 시기에 맞추어 결정한다. 행 국민주택기  

주택자  지원 황을 보면 주택구입자 은 최고 1억원, 1년 거치 19년 상환 는 3

년 거치 17년 상환, 연 5.2%이고, 주택 세자 은 최고 6천만원, 2년 만기(2회까지 

연장 가능), 연 5%이다.

기존 지방근무 직원 주택을 우선 분양하고, 이  후 1년 이내에 본사로 이 하는 

타지역 근무직원에 해 주택 우선 분양방안을 검토한다. 한 주택 분양택지를 우

선 공 하는데, 이 기  직원용 주택건설 지원을 해 공공택지내 주택용지를 우

선 공 한다. 그리고 독신 직원을 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여 이 기  직원, 독

신자 기숙사 건설자 을 국민주택기 에서 한시 으로 지원한다. 구체 인 출한

도, 리, 지원규모는 기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부처 등과의 의를 거쳐 확정

한다. 

거주이 을 한 1세  2주택 복보유 허용기간을 연장하는데, 거주이 을 하

여 다수가 단기간에 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 1세  2주택 복보유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그리고 주택 구입시 취ㆍ등록세를 감면하는

데, 매입주택규모를 감안하여 일정기간(2년간)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는 감면한

다. 85㎡이하는 면제하고, 85～102㎡는 50% 감면하며, 102～135㎡는 25% 감면한다. 

<우수한 교육 여건 조성>

공공기 이 이 하는 신도시에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고․특수목 고 등 우수학교를 극 유치한다. 공공기  이 지

역을 심으로 학교교육 신을 해 ‘개방형 자율학교’ 등 다양한 학교운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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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용한다. 그리고 재교육기 ( 재교육원, 재학 )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교육기  정원( 당 20명)이 과할 경

우 일정범  안에서 학을 허용한다. 기존 학교의 도서실 리모델링, 체육  신설, 

과학실험실 화, 우수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BTL방

식 등 민간자본 유치방식을 극 활용한다.

이  공공기  등이 인근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특별교

육 로그램 운 을 권장한다. 로 포항제철고는 포항제철에서 어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여 어수업  어캠  등에 활용하 다. 그리고 이 기  직원 자녀의 ․
입학을 지원하는데, 학  증설, 정원외 ․입학 허용 등을 통해 이 기  직원 자녀

의 ․입학을 지원한다. 한 공공기  이 지역 학교 설립(유치원, ․ ․고교)  

교원수 계획을 조기 마련하여 시설  교원 수 에 차질이 없도록 철 하게 비

한다.

<혁신도시에 의료․문화․여가 등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신도시는 우수한 업무여건, 웰빙 생활공간으로 조성한다. 충분한 녹지공간, 문화․
체육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종합병원(국․공립 포함)의 신설․이 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 으로 지원하여 싼값에 부지를 제공한다.

<직원 후생 복리 지원>

이 기  직원에 해 한시 으로 지방이 수당을 지 하고, 이 기  직원에 

해 한시 으로 실비수 의 이사비용을 지 한다. 지방이 이 불가능한 직원을 상

으로 희망퇴직  명 퇴직을 허용하되, 명 퇴직 요건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

한다. 그리고 지방이 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배우자에게 실업 여를 지 하

고, 배우자 직장 알선을 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상담에서 직업훈련까

지 개인별로 취업을 지원한다. 이외에 공무원 지원기 을 용한 학생 자녀 학자

을 지원하고,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분야 종사 배우자를 상으로 우선 인 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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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혁신여건과 정주여건을 모두 갖춘 최고의 명품도시 건설 

지방으로 이 하는 공공기 은 시․도별로 신도시를 건설하여 집단으로 이 한

다. 신도시는 산․학․연․ 이 긴 히 력할 수 있는 최 의 신여건과 수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건설할 것이며, 해외에 한국을 알

리는 표  도시가 되도록 기술․생태․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명품도시로 건

설할 정이다. 신도시는 2006년까지 건설계획 수립, 2007년말 착공하고, 2012년

에 완공하여 공공기  지방이 을 완료할 계획이다.

<표 8-18> 혁신도시 현황(면적, 인구, 이전기관, 개발컨셉)

지역

(사업시행자)
치

면

(천㎡)
인구

(만명)
이 기 도시컨셉

부산

(부산도시개발

공사)

도구

해운 구

남  구

959 0.6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자산 리공사 등 13개

▪ 21세기 동북아시  해양수도

 - 남부 경제권의 추도시

 - 세계자유무역 거 도시

구

(토지공사)
동  구 4,216 2.7

신용보증기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 Brain City(지식창조)

 - 학원 심의 Edu-City

 - 에 지 약형 Solar City

주․ 남

(토지공사,

주도시공사, 

남개발공사)

나주시 7,295 5.0

한국 력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문화 술진흥원 등 18개

▪Agro-Energypia

 - 신재생 에 지  농업,

  생물 산업 심도시

울산

(토지공사)
  구 2,797 2.0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11개

▪ 경 심의 그린에 지 

폴리스

 - 에 지 약형도시

 - 환경친화형 도시

강원

(토지공사)
원주시 3,458 2.5

한 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공사 등 13개

▪Vitamin City

 - 건강도시(well-doing)

 - 참살이 도시(well-being)

충북

(주택공사)

진천군

음성군
6,914 4.2

한국소 트웨어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 공사 등 12개

▪교육․문화 이노벨리

 - IT, BT 벤처도시

 - 연수도시

 - 문화․정보․환경도시

북

(토지공사, 

북개발공사)

주시

완주군
9,260 2.9

한국토지공사, 

농업과학기술원, 

한국 기안 공사 등 13개

▪Agricon City

 - 농생명 과학 도시

 - 친수공간형 원도시

경북

(토지공사, 

경북개발공사)

김천시 3,803 2.5

한국도로공사,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한법률구조공단 등 13개

▪경북 Dream-Valley 

 - IT․BT(농업) 벤처도시

 - 교육․문화․환경도시

경남

(주택공사,

진주시)

진주시 4,176 4.0

한주택공사, 

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 리공단 등 12개

▪경남 Inno-River City

 - 기업지원 거 도시

 - 녹색친수 도시

제주

(주택공사)
서귀포 1,145 0.5

한국국제교류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 9개

▪국제교류․연수 폴리스

 - 국제교류 거 도시 

 - 연수휴양․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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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대한 반응과 수용

1. 수도권의 반대와 일부 지역의 부정적 반응

<지방의 부정적 반응>

일부 지방인사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백지화 주장

정부가 2005년 6월 24일 발표한 175개 공공기  지방 이  내용과 련, 형 공

공기  유치에 실패한 부산, 구, 남지역이 일제히 반발하며 이 계획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하 다. 한나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긴 회동을 가

진 데 이어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시·도지사간에 체결된 공공 기 이  기본

약의 원칙을 무시한 이 안은 면 백지화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 안을 재고하지 

않으면 부산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하 다. 한 부산지역 83

개 시민단체연 는 특정지역 표심을 몰아주기 한 실배치라며 정부와의 모든 

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 당  원했던 한주택공사 신 농업기반공사로 확정되자 반발 분 기가 

확산되었다. 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당  취지를 살리

지 못한 채 공공기 이 정치논리에 의해 배정 다며 도민들의 거센 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 다.

한국가스공사 이외에 이 다 할 형기 을 유치하지 못한 구시도 이번 결정이 

구시의 심각한 경제난을 반 하지 못한 정치  결정이라며 불만을 표시하 다. 6

월 27일에는 남도 의회가 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계획 확정 발표와 련해 기

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계획은 정치논리와 무원칙 속에 결정된 것이라며 이 계

획의 면 재수립을 강력히 구하 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백지화 요구>

정부는 2005년 6월 28일 행정수도와 공공기  지방이 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상을 막고 수도권의 질  발 을 한 ‘수도권 발 책’을 확정․발표하 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와 수도이 반 국민연합은 공동으로 6월 30일 서울역 장에

서 `수도분할 지를 한 범국민 규탄 회´를 개최하 다. 인천시는 6월 28일 공공

기  지방이 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하 는데, 수도권정비법 등 수



- 130 -

도권 규제를 풀어서 인천의 발 을 한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 다. 

경기도의회는 7월 6일 제204회 정례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  이 반   

수도권 규제철폐를 한 특별 원회가 제안한 ‘공공기  이  반  결의안’을 채택

하고 이  계획 백지화를 강력히 구하 다. 이어 7월 14일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

1차 정례회 폐회에 앞서 ‘공공기  지방이  결정 철회 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

방 분권과 지역균형발 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공기 의 강제 이 계획을 철회하

라고 주장하 다. 그리고 경기도 시장․군수 의회(회장 신  안양시장)는 7월 20

일 오  경기 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공공기   기업체 지방

이 을 면 재검토 하라고 구하 다. 

<그림 9-1> 수도분할저지를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

8월 24일에는 경기도의회 공공기  이 반   수도권규제철폐를 한 특별

원회( 원장 임 규)가 한나라당 김문수, 신상진 의원과 시․도의원 등 5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남시 성남동 모란장터 입구에서 집회를 갖고 공공기  이  백지화를 

요구하 다. 같은 날 남양주 종합촬 소 이 반  시민 책 도 종합촬 소는 시민

의 문화자산으로 정부가 일방 으로 부산 이 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백지화

를 요구하 다. 이어 9월 26일 남양주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128회 임시회에서 시

의원 19명 원 명의로 지방이  반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가균형발 원회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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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부에 건의문을 발송하 다.

<언론의 반응>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경제 등 주요일간지들은 공공기  지방이 계획에 해 

일제히 보도하 다. 조선일보는 2005년 6월 25일자 사설에서 ‘공공기  지방이  이

로 고 갈 건가’라는 부제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한국 력을 비롯한 176개 공공기 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공공기  이

방안이 확정 다. 한 은 주, 도로공사는 경북, 토지공사는 북, 주택공사는 경

남, 석유공사는 울산, 가스공사는 구로 가는 등 주요 공공기 들이 수도권과 

을 제외한 국 12개 역자치단체에 분산된다. 

공공기  지방이 은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이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역 사업이다. 공공기  이 으로 지방에 13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9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나타나,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발 하고 국가 경

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까. 우선 공공기 의 업무특성과 입지여

건 등을 무시한 ‘나눠먹기’식 배치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가 문제다. 한 ·도공·토공·

주공 등 주요 공공기  배치도 그 지만, 농업 련 기 이 북· 남·경북으로 흩

어지고, 소기업지원기 인 신용보증기 과 소기업진흥공단이 구와 경남으로 

갈라지고, 가스공사가 에 지 련 기 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구로 가는 등 아무

리 을 씻고 도 원칙과 논리를 찾을 길이 없다. 공공기 의 업무 효율성과 련 

기업과 고객의 편의는 무시한 채 먼  나 고 본다는 방식의 결과다. 이런 식이어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행정의 낭비와 국민들의 불편만 키우기 십상이다.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 비용도 문제다. 정부 말 로 이 기 의 자

산 매각으로 8조7000억원 정도를 조달한다고 해도 나머지 3조3000억원에 해서는 

아직 책이 없다. 공공기  이 계획 발표로 지방 땅값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커 실

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여기다 일부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 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고, 공

공기  노조들도 선뜻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 계획 로 고 간다고 해도 앞으로 

역자치단체 내에서 입지 선정을 놓고 불붙을 갈등과 잡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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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간 갈등과 부동산 투기 우려

서울경제는 2005년 6월 24일자 기사 에서 ‘공공기  지방이  : 나눠먹기식 배

분 뚜렷…논란 고’라는 제하로 다음과 같이 기사화하 다.

정부가 우여곡  끝에 176개 공공기 의 시도별 배치 안을 확정했지만 이를 실천

에 옮기는 과정은 '산 넘어 산'이 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 형 공공기  유치를 

해 그 동안 경쟁을 벌여온 역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다 이 이 결정된 공공기 의 '자기 동네' 유치를 한 시ㆍ군ㆍ구간 경

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간 분열도 우려된다. 노조

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기업의 호응을 얼마나 이끌어낼지도 재로서

는 미지수다. 부동산투기 우려는 상시 인 딜 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사 유치 무산에 강력 반발했던 부산은 일단 비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

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공기  이  백지화 투쟁 방침을 굽히지 않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주택공사와 공사의 유치를 원했던 남과 제주 역시 불만스러

운 반응이다. 이처럼 소외지역이 강력 반발함에 따라 지역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

는 정치권 역시 연쇄 인 후유증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

노조의 반발도 안과제다. 주요 공공기  경 진은 부분 정부의 방침을 수용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의 기류는 이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 한 공공기

 이  희망지역  상당수가 희망하지 않은 곳에 배치되는 등 정치 ㆍ지역  차

원에서 나눠먹기식 배분의 흔 이 뚜렷해 논란이 상된다. 실제 지방자치단체간, 

여당 의원간 치열한 다리기로 발표 직 까지 배치기 이 오락가락했다는 후문이

며 이에 따라 일부 기 은 '정치  희생양'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 우수한 교육여건 조성, 의료ㆍ문화ㆍ여가 등 양질의 주거

여건 조성, 지방이 수당 지  등 경제  직  지원 등 여러 가지 당근책을 마련한 

상태다. 반면 공공기 이 지방 이 을 계속 지연할 경우 정부 산지원 억제, 업무

범  축소, 수도권 내 사옥의 신ㆍ증축  이  지 등 불이익 조치도 함께 강구한

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이라면 모르되 낙후지역으로의 이 은 수용할 수 없다는 노조가 많아 정부와 

노조간 지루한 다리기가 이어질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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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직원들의 불만과 부동산 과열 등 부작용 우려

동아일보는 2005년 6월 25일 ‘공공기  이 지역 발표 : 산업특성 무시해 공기업

들 반발’이라는 제하로 다음과 같이 기사화하 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346개 공공기  가운데 176개를 12개 역시도로 옮

기는 역사(大役事)가 시작 다. 정부 계획 로 2012년까지 공공기  이   신

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3만2000명가량의 직원  그 가족, 연  산업 종사자 등 60만

∼90만 명이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  비용 조달, 입지 선정을 둘러싼 기 자치

단체간의 갈등, 이 기  직원들의 불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지 않다. 업무 효

율성 하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에 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 과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 원장은 24일 

‘공공기  지방이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수도권과 을 제외한 12개 역시도

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 은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이 47개로 가장 많고 △충북 

남(각 15개) △강원 경북 북(각 13개) △부산 구 경남(각 12개) △울산(11개) 

△제주(9개) △ 주(3개)의 순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용지 

선정과 연계해서 이 지가 결정된다. 이 상기 은 당  177개 지만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176개로 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충남을 제외하고 공공기 이 이 할 11개 지역에 신도시 후

보지를 선정하고 늦어도 2007년부터는 신도시 건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

러나 일부 공기업은 “정부의 이  방안은 산업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

고 있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도 역차별론을 내세우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련해 수도권 공동화(空洞化)를 막기 한 ‘수도권 발  방안’을 

28일 발표할 정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수용과 전폭적 지원의지 천명

이와 같은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 따른 책 수립을 해 정부는 2005년 6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건설교통부 등 계부처 장 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하 다. 이 자리에서 12개 역시장과 도지사는 지난 6월 24일 발표

한 이 상기  시․도별 배치방안을 이의 없이 수용하고, 배치된 공공기 이 빠른 

시간 내에 각 지역으로 이 하여 지역발 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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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합의하 다. 

앞으로 각 시도별로 한 개의 신도시(지구)를 건설하고, 시․도로 이 하는 기

들은 원칙 으로 신도시(지구)로 이 키로 합의하 으며, 정부지원은 신도시(지

구)로 이 하는 경우에 국한하기로 하 다.

이에 앞서 구, 주를 비롯한 부분의 시․도지사는 공공기  지방이 계획에 

해 아쉬움은 있지만 체로 만족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 다.

다음은 ‘공공기  지역별 배치에 한 구시 입장’이라는 제하로 발표된 구시

의 성명서이다.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며 우리지역에 배치된 12개 기관의 임직원들을 환영 

기본입장

공공기  지역별 배치결과에 해서 다소 아쉬운 은 있으나 지난 5월 27일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기본 약 정신을 존 하여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

며, 가스공사를 비롯하여 우리 지역에 배치된 12개 기 과 임직원들을 255만 시민

과 함께 따뜻하게 환 함.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각 기 을 방문하여 지원방안을 

의하는 등 이 약 체결에 만 을 기할 것이며, 배치된 기 과 우리 지역이 함께 

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발 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음

배치결과가 다소 아쉬운 이유로 Big4기  배치에 있어서 형평성을 지나치게 시

함으로써 역시 배치가 제외되어 략  분산효과를 극 화 하지 못하 고, 우리

시가 강력하게 유치를 희망한 정보통신 련 기 이 한국 산원 1개 기 만 배치된 

과 문화산업 련 기  등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대규모 기관 중 가스공사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유치를 희망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배치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음. 

다만, 이 상 176개 기   매출액 4 , 지방세 납부실  8 , 직원수 10 인 가

스공사의 지역 배치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

산업지원 기능군 배치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지속 으로 유치를 희망한 산업지원 련 기 이 배치된 것에 해서는 

환 함. 이번에 배치된 기 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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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발 략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역산업 발 에 많은 도움을  것으로 상하

고 있음. 앞으로 지역內 산업지원 련 기 과 유기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

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임

교육학술 기능군 배치와 관련하여

학문과 교육도시인 우리지역에 교육학술 련 기 이 배정되어 장기 으로 지역 

우수인력 양성 지원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하고, 아울러 

구생활권내에 입지하고 있는 30여개 학간의 학술교유 등을 진함으로써 신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상

기타 기관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 산원은 정보통신 련 핵심기 이며 우리시 략사업과 일치하여 시 지

효과가 기 되며 한국감정원은 우리시의 추 리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임

주시는 ‘「한국 력공사」 주이 에 즈음한 주시의 견해’이라는 제하로 한

국 력 배치를 환 하는 성명을 발표하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 의지 천명

한국 력공사를 비롯한 한 기공, 한국 력거래소의 주 이 을 140만 주시민

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 합니다.

한, 지난 수십년간 되어 온 국가불균형의 병폐를 치유하여 국가 경쟁력 강

화를 이루고자 앙공공기  지방이 이라는 지난(至難)의 과제를 추진해 온 건설

교통부, 국가균형발 원회를 비롯한 앙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한국 력공사의 주이  결정은 무엇보다 140만 주시민의 극 인 지

원과 력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하 다고 니다.

특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원로, 지역 신 의회, 언론계, 경제계, 학계 

등 각계각층의 헌신 인 노력과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은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주 역시는 한국 력 등 3개 기 이 조기에 이 하여 앙공공기  지방이

의 성공  형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 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주․ 남의 정지역에 최고의 교육, 문화, 주거, 의료, 복지여건과 유비쿼터스

(Ubiquitous) 기반의 최첨단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신도시를 라남도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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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여 이 기  임직원들이 최 의 여건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한, 주로 이 하는 한국 력이 ‘세계 최고의 로벌 종합에 지 그룹’으로 도

약하여, 국가  비과제인 新에 지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고의 노력과 산고 속에 탄생한 이번 앙공공기  지방 이 계획이 

조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계획실행을 가속화하기 한 제도  기반을 마

련하고, 주․ 남 공동 신도시건설을 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 

市가 국가균형발 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별한 심을 당

부 드립니다.

울산시는 ‘박맹우 울산시장, 력공사 아쉽지만 석유공사 등 11개  유치’라는 제

하로 공공기  배치를 환 하는 성명을 발표하 다.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박맹우 울산시장은 략 인 면 등 종합 인 사항을 고려하여 유치 신청한 한국

력공사를 유치하지 못한 것에 해 아쉬워하 다. 그 지만 한국석유공사 등 에

지 련 기  4개, 노동복지 련 기  4개, 기타기  2개를 유치함으로써 세수는 

떨어지나 다양한 기  유치에 따른 2, 3차 효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지역산업발 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지역 내 부족한 R&D 인 라 

구축 등 시 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에 지 련기 인 한국석유공사, 에 지 리공단, 에 지

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  등은 에 지 다소비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약 등 

환경 변화에도 효율 으로 응하면서 지역산업의 지속 인 발 을 보장하고 미래 

체 에 지 개발  에 지 련 신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국내 륙붕  해외 17개소에서 유 개발사업을 개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러시아 동부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사업이 본격 으로 추진될 경우 

울산시의 미래 에 지 자원을 안정 으로 확보하는 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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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이와 함께 한국안 산업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 리원 등 노동

복지 련 기 은 산업 장의 재해 방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복지요구에 부응

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여 산재 련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내 근로자에 한 복지서비스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강원도, 공공기  시 ․ 도 배정계획 발표와 련하여’라는 제하로 공공

기  배치에 한 성명을 발표하 다.

오늘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 을 이루기 해 176개 

공공기 의 시․도배정계획을 확정, 발표하 음

배정결과에 해서는 이미 정부와 시․도지사간에 약한 로 정부에서 일정한 

기 을 설정하여 일  배정키로 했고, 시․도에서는 이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해 만족, 불만족을 떠나서 공공기  지방이 정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수용코자 함

이번에 우리 도에 배정된 기 은 모두 13개로

기능군은 지역 특성, 지역 략산업, 지역발  정도를 고려하여 , 생명․건강산

업, 업자원 련 기 과 기타 기 이 배치되었음. 기 수는 남(15개)에 이어 강

원, 경북, 북이 동일하게 (!3개) 배정되었으며 특히, 우리 도의 경우 공사 ․ 공단이 

7개(공사3, 공단4)로 타 시도보다 많이 배치된 것이 특징임

배정 결과를 체 으로 볼 때, 내용과 질 인 면에서 비교  내실을 기한 것으

로 자체 평가하고 있음

앞으로, 도에 배정된 공공기 의 지역내 배치문제에 해서는

정부 방침상 공공기 은 기본 으로 신도시(지구)로 이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 기 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 이 을 제한 으로 허용토록 되어 있

고, 신도시(지구) 입지선정은 정부가 원칙과 기 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 ․ 도에

서는 이 기 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으로는 정부와 의해서 확정토록 되어 있

음

신도시(지구) 선정과 련한 향후일정은 년 7월말까지 정부에서 문연구기

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기 을 제시하고, 년 9월말까지 후보지를 선

정하도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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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이러한 방침과 분명하고 투명한 차에 따라 신도시(지구)를 선정하

되, 신도시에는 공공기 을 정부방침 로 더 많이 배정하고, 지역의 특성  기

의 특수성과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정지역에 제한 으로 개별이 도 일부 

검토할 계획임

이 되는 공공기 과 지역 략산업의 연계문제에 해서는

이번에 유치된 공공기 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생명․건강산업, 업자원

련기  등 우리 도의 략산업과 연 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구체

인 지역 략산업과의 연계방안과... 공공기  이 에 따른 효과 등에 한 연구

용역을 도와 강원발 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 ․ 략 으로 근해 나

가겠음

아울러, 공공기 이 조기에 이 ․정착되도록 도차원의 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나가겠음

① 먼 , 공공기  이 을 비롯한 몇 가지 유형의 신도시 사업과 라즈마산업 

등을 묶어서 별도의 추진가구인 「미래기획단」을 특별조직으로 설치․운 하고

② 도내 각  기 단체가 참여하는 유 기 지원 의회를 운 하는 등 련되는 

제반 지원시스템을 작동시키는 한편

③ 공공기  임직원․노조, 가족을 상으로 한 설명회, 토론회 등을 주도 으로 

개최하여 도내 이 에 한 공감 가 조기에 폭넓게 형성되도록 력하겠음

충북은 ‘충북도, 정부의 공공기  이  계획 수용’이라는 제하로 공공기  배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며 이전기관은 지역전략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

이원종 충청북도지사는 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상기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멀고도 힘겨운 여정이었다”라고 소감을 

피력한 뒤,  “우리 도에 배치된 기 들은 정부가 나름 로 국가균형발 을 해 고

심하여 결정한 만큼,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정부는 이  상으로 176개 기 을 계획하 으나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기 과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 하는 기 을 제외한 125개 기 을 최종 시․
도 이 기 으로 확정하 다. 이 에서 충북으로 배정된 기 은 12개 기 으로 타․



- 139 -

시도와 등한 수 의 기 을 배정받았으며, 특히, 정보통신산업특화기능군과 인력

개발기능, 산업 련기  등을 유치한 것은 지역의 략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이에 해 이원종 충청북도지사는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회의원, 각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 시민단체, 지역언론 등  도민이 합심해서 일궈낸 값진 결과”라고 

제한 뒤, “함께 노력해  모든 도민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사실, 충북도의 공공기  유치는 물겨운 과정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

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발표 당시만 해도 충청권 배제 논리에 려 공공기 은 

 배정이 안 되는 것으로 분류돼 있었고, 행정 심복합도시 발표 후에도 배후지역

으로 최 의 수혜지역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어 왔었다.

한,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도 신도시 모델인 오송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

던 것이 사실이다.  불과 한 두달 까지도 충북의 신도시는 오송이라는 인식이 

앙정부와 타 시․도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신도시 추가 건설과 타 시․도와 동등한 수 의 

공공기 을 배정받게 된 것은 도민 모두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도에서는 공공기 의 시․군 배치문제와 련하여 정부에서 제시하는 원

칙과 기 의 틀을 존 하면서, 정부에 이미 제출한 권역별  유치계획과 지역특

화발 계획의 맥을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 되는 공공기 을 통해 

지역의 발 효과가 극 화 될 수 있도록 이 상 기 의 의견 수렴  정부와 

의 차를 거치고, 우리 지역의 문가 의견을 극 수렴하여 객 이고 공정․투명

하게 추진해 나갈 정이라고 밝혔다.

북은 2005년 6월 24일 ‘ 북, 정부의 공공기  지방이  발표를 환 함’이라는 

제하로 공공기  배치를 환 하는 의사를 밝혔다.

아쉬움은 있으나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임

오늘 정부에서는 앙공공기 의 지방이 을 발표하 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

리 도에 한국토지공사, 농진청산하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등 정부 소

속기 과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등 모두 13개 기 을 배정하 습니다.

이러한 배정내용은 우리도의 낙후 도에 비해 다소 아쉬운 이 있으나 우리도의 

산업연 성과 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 할 수 있다고 보며 각 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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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유치경쟁을 감안한 정부의 고심의 결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 의 기치아래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기  지방이 정책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해서는 반드시 이룩해야할 과제로서 우리는 이를 크게 

환 하고 지지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낙후 북을 탈피할 다시없는 기회로 보고 우리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련부처와 이 상기 을 방문 우리의 실정과 염원을 달하 으며, 이 과

정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지역언론, 북지역 신 의회, 북애향운동본

부, 일등도민운동 의회, 상공회의소, 시․군의회 의장단 의회, 이․통장 의회 등 수 

많은 유 기 ․단체의 성명서 발표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도 발 에 유리

한 공공기  유치에 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동안의 선정과정을 거쳐 우리 도에 오시게 된 공공기 의 임직

원 여러분을 200만 우리도민과 더불어 환 하며 공공기 이 에 응한 T/F 을 

바로 구성 가동하여 도내 신도시건설 등 배치방안 마련과 함께 공공기  종사자

들께서 우리 도에 정주하는데 불편한 이 없도록 행․재정 인 후속조치를 차질 없

이 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 하는 한국토지공사는 건교부 산하기 으로 타기 보다 1년 먼  우

리도에 이 하는 선도기 으로서, 새만  내부개발․국가산업단지개발․ 신도시건설 

등 지역발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하고 있습니다.

한 농 진흥청산하 농업과학기술원 등 7개 기 과 한국식품연구원은 우리도의 

략 ․ 연  산업인 농업․생명․발효산업과 연계 가능하며, 자치인력개발원은 우리나

라 지방자치발 과 행정 신의 산실로 신 북건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유치한 앙공공기 을 심으로 한 「 신도

시」건설, 무주 「 형 기업도시」유치, 군산이나 부안에 ․ 방사성폐

기물처분시설 유치를 통한 한수원과 양성자가속기 설치 등 「에 지 도시」건설을 

지역발  축으로 엮어서 환황해경제권에 우뚝 선 강한 북의 시 를 반드시 열어 

나가겠습니다. 

남도 2005년 6월 24일 ‘공공기  배치결과에 한 남도의 입장’이라는 제하

로 공공기  배치에 한 입장을 밝혔다.



- 141 -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이지만 수용하며 혁신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임

국가균형발 원회가 176개 공공기 을 12개 시․도에 분산 배치한 결과 우리도

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해 건의한 BT 련 기능군과 IT 련 주요기 이 

배치되지 못한데 해 큰 실망감과 함께 충격을 할 수 없다.

그 동안 가장 낙후지역인 우리 도는 정부가 국가균형발 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

기  지방이 을 추진한데 해 극 인 지원과 조를 아끼지 않았고, 사업추진 

취지에 걸맞게 지역 낙후도를 기 으로 삼아 우리도에 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뒤따를 것으로 기 해 왔다.

그러나, 우리 도에 한 공공기  배치결과는 200만 남 도민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해 갈망해 왔던 BT 련기 이 송두리째 락되었고, IT 련기  한 

폭 축소 배정되어 기 를 크게 버린데 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다.

다만, 형기 인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  KDN'을 포함하여 농

업지원기 , IT기 , 문화 술 분야가 고루 배정되어 타 시․도보다 3~4개 기 이 많

은 총 15개 기 , 인원수로는 300여명이 많은 규모인 3,158명이 유치된데 해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도는 공공기  배치결과에 하여 큰 아쉬움과 실망감 속에서도 지난 5월 27

일 앙과 시․도간의 기본 약 정신에 따라 정부의 배정방침을 일단 수용하기로 하

다.

더불어, 이 될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모든 기 과 임직원에 하여 200만 도

민들과 더불어 환 하면서 기  이 단계부터 이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

지 않을 방침이다.

한, 배치될 기 들을 통해 지역발 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해 농업지원, 

정보통신  문화 술 련 기 을 심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극 활용하고, 

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거  지역으로서의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

진할 계획이다.

신도시 최  입지 상지를 선정하기 해 빠른 시일 내에 문기 의 연구용

역을 실시할 정이며, 토론회 등 보다 범 한 도민 여론 수렴 차를 통해 종합

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 도에서는 이 될 공공기 을 심으로 유 기업 유치, 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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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 등 장기 인 지역발  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  상기 과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약’을 체결하여 이 일정과 지

원사항 등을 확정할 방침이며, 우리도가 낙후지역인 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과

감한 지원방안도 요청할 계획이다.

경북은 ‘경북, 공공기  이  발표에 한 보도자료’라는 제하로 도로공사, 한국

력기술(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달청 앙보 창 등 13개 기  본사인원 3,591

명(시․도 평균 2,500여명) 이 한다는 공공기  배치에 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오늘, 정부가 최종 확정 발표한 공공기  지역 배치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 을 실 하기 한 정책

결정으로써 지역발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동안 우리 도는 지역발 과 연계하여 이  시 지효과가 큰 기 을 유치하고자 

다각 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특히, 국회․도 의회․언론․시민단체 등 모든 지역 주체가 통합된 략으로 역량을 

집 하고, 구․경북 공공기 유치추진 원회 등의 활동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

면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림

우리 도의 발 략은 이  공공기 이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발 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공기  이 은 지방의 고용증가, 지방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 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우리 도 이  효과 ① 인구증가 : 15천명 ② 지방세 : 106억 ③ 일자리 증가 

: 9.600여개 ④ 생산유발효과 : 6,717억 ⑤ 부가가치 유발효과 : 2,890억 (국토연구원 

연구결과를 추산)

입지 선정은 정부의 방침, 이 기 의 선호, 지역의 발  략을 종합 으로 검토

하여 투명하고 객 인 차를 통해 합리 으로 결정할 계획

차의 공정성을 해 입지선정 원회 구성 운

앞으로 우리 도는 이 하는 공공기 이 원활하게 조기에 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 이 원하는 맞춤형 인센티 를 제공하고, 공공기  이 의 성공  추진을 해 

정부와 긴 하게 상호 력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

제주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  이  계획 확정발표에 따

른 기자회견문’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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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결정을 수용하며 이전계획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

원할 것

참여정부는 10개 기 을 우리 제주지역에 배치하기로 하 습니다. 구체 으로 산

업특화 기능군에서는 국제교류 분야에 속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유  

기능군에서는 교육연수 분야에서 통일교육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

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기상연구소, 그리고 기타 기 으로 공무원연 리공단, 국

세청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제주로 이 하는 공공기  소속 직원과 가족 여러분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

은 환 의 말 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이 계획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여, 소속 직

원, 가족 여러분들이 변화된 생활환경에 안정을 찾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 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  이  추진을 하여 민간기구로 발족한 제주도 신도시건설추진 원회 

강 석 원장님을 비롯한 원님, 특히, 국회 강창일 의원님, 김우남 의원님, 김재

윤 의원님, 그리고 제주도 의회 양우철 의장님과 행정자치 원회 의원님, 우리가 

 유치하고자 했던 교육연수기 이 배치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분들과 온 도민 여

러분께서 합심하여 성원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수도권과 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참여 정부의 

국가균형발  정책과 그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 의 지방이 을 극 지지하 습니

다. 민선 지방자치 10주년을 맞이하여 공룡처럼 비 해진 수도권을 효율 으로 분

산시킴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하 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으시겠지만, 더욱 큰 미래를 하여 

도민역량을 최 한 결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  공공기  이  

계획이 확정된 마당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보다

는 어떻게 하면 제주이 이 확정된 공공기 과 더불어 지역발 에 숨통을 틔어나갈 

것인지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제주에 이 하는 기 들은 우리 도의 국제 교류역량을 키우고 국제 시민

으로서 도민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한편, 특히 교육연수 기 은 숙박, 교통, 

음식  등 산업  분야에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발 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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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1. 지역간 갈등과 이전기관의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시책 워크샵> 

정부는 지역산업육성, 공공기 이   신도시건설, 수도권발 책, 신인력

양성, 신산학 력 증  방안 등 국가균형발 의 주요시책을 설명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한 2005년도 국가균형발 시책 워크샵을 2005년 3월 7일 코엑스 4층 그

랜드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하 다. 이 자리에는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장, 이희범 

산업자원부장  등 계부처  련 기  인사, 16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등 지

자체 계자, 지역별 신거 기  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 다. 

워크샵은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산업강국 실 방안'을 주제로 한 이희범 산자부

장 의 특강과 '국가균형발 정책 추진 황'에 한 성경륭 원장의 특강으로 문

을 열었으며, 오찬간담회 후 주요시책 추진 황  향후계획 설명과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하 다. 

국가균형발 정책 추진 황  향후계획으로는 ① 국가균형발  5개년계획 2005

년 시행계획, ② 지역 신 의회 활성화 방안, ③ 공공기 이   신도시건설방

안, ④ '05년 지역 신교육사업 추진계획, ⑤ 국가균형발 사업의 평가, ⑥ 제2회 지

역 신박람회 추진계획, ⑦ 국가  차원의 신클러스터 육성방안, ⑧ 산업단지의 

신클러스터화 추진계획, ⑨ 신활력사업 추진방안, ⑩ 기업지방이  활성화 방안, 

⑪ 2005년도 지역 신특성화사업 내용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 다. 

특히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은 공공기  지방이 과 련하여 이  

기 에 해서는 앙정부 차원에서 지원가능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되, 각 기 별 

구체  지원사항은 자자체와 기 간 약 체결시 개별 으로 상과 타결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기 으로 행 수도권 권역  공장

총량제 등 기존 기조를 유지하되, 국가 체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 인 첨단산업 규

제를 선별 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언론과 함께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심포지움> 

2005년 5월 9일에는 국가균형발 원회와 한겨 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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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방신문 의회, 한국지방신문 회, KTV 등이 후원하는 국가균형발 정책 심포

지움이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5월말 공공기  지방이  정책과 수도권 종합발 책 발표

를 앞둔 시 에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해 개최한 행사로 국 각 지역에서 

약 4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 다. 심포지움은 ①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

도의 공간구상, ② 공공기 의 지방이 과 신도시 건설, ③ 수도권의 질  발 방

안 등 총 3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공공기 의 지방이 과 신도시 건설’을 주제로 한 제2토론에서 반장식 국가균

형발 원회 기획단장은 발제를 통해 공공기  지방이 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  실을 해소하고, 신주도형 균형발

 성장 략을 통해 각 지역이 비교 우 를 살릴 수 있는 략산업을 키우고 공간

으로 여러 거 을 발 시키기 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

는 345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   국가균형발 법령에 의한 기 에 따라 약 180개 

기 을 이 상으로 검토 이며 효율성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 략산업  공공기

의 기능  특성을 연계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발 정도 등을 종합 으

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  이 에 한 문

가 의견수렴, 시ㆍ도 정책설명회, 국회 보고, 노조와의 화 등을 통해 공감  형성

을 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시ㆍ도지사와의 기본 약체결, 국회 논의 등

을 거쳐 확정ㆍ발표할 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중요

한편, 지방분권 국민운동 공동의장인 이민원 주  교수는 ‘공공기  지방이

과 신도시 건설에 한 지방의 입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참여정부가 제시한 지

방화 정책  행정 심 복합도시건설, 공공기  지방이  정책은 비교  단기간 내

에 지방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에서 지방민들의 기 가 차 커

지고 있다는 을 강조하 다. 이 교수는 이같은 지방의 기 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화 정책의 내용이 변질되고 추진규모도  축소되는데다가 실행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지방민들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는 을 지 하고,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정책을 일 되게 추진해야만 차 가 되는 혼란을 축소하고 지방

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을 역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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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공청회>  

2005년 5월 27일 오후 서울 논 동 건설회 에서 건설교통부 주최로 열린 '공공

기  지방이  추진방안' 공청회장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

다. 지방이 이 잠정 결정된 177개 공공기 이 발표되고 정부-시·도지사간 이  

기본 약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  지방이 을 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열

린 공청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 다. 

이날 오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균형발 원장과 건설교통부 등 련부

처 장 들과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하여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을 

한 기본 약을 만장일치로 체결했다는 소식이 해진 가운에 열린 토론회 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높았다. 한 이날 토론자들에게는 국가 균형발 을 한 

공공기  지방이 의 당 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

정남  주 역시 행정부시장은 공공기  지방이 의 목 은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시정이라며 이 번 만큼은 균형발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에 포함된 한국토지공사의 엄탁열 리이사는 공공기  지방이

 정책에 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반발, 지역간 갈등요소 해소를 해 폭넓은 공감  조성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지 하 다. 이양재 원  교수는 행정수도 이  무산에 따른 

정책 응이나 공공기  지방이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심을 잃고 삐걱하는 에 

국민의 신뢰는 상실될 수 밖에 없다며 공공기 이  만큼은 정부가 일 배치 방식

으로 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 원은 공공기 의 희망

지역 조사에서 충청권, 인천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이는 조직이기주의에 

따른 결과로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정책을 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의지는 확고하며 지자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답변자로 나선 박상우 국가균형발 원회 수도권정책국장은 공공기  지방이

 정책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만든 균형발 특별법에 의거해 차질 없이 추

진할 것이라며 이 기   직원들에 한 지원을 체계 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

다. 그리고 지방의 낙후도가 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일부 지자체 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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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에 해서 기 의 기능, 효율성, 특성화된 지역산업, 낙후도 등을 종합 으

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하 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공기  지방이  정책은 정

부와 시․도지사간에 1차 기본 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요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이번 공청회와 같은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을 지속하기로 하 다.

<그림 10-1>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청회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 던 황호택 동아일보 논설 원은 공공기  지방이 정책

과 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당시를 회상하 다. 

공공기  지방이 은 수도권 비 화로 인구감소, 경제 축을 겪고 있는 지방도시

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지방자치

단체에서 오신 분들의 공공기 을 유치하려는 뜨거운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공공기 들은 될수록 서울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명분을 만들기에 바쁘

더군요. 공공기  지방이 은 지방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치로 차기 정

부에서도 지속 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미나 참석도  특정기 에서 찾아와 서울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거나 서

울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가게 해달라는 이유를 설명할 때 난감한 이 있었습니다. 

이 때에 그들이 하는 설명을 열심히 듣고 심을 갖겠다고 한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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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은 세계 중심도시로, 혁신도시는 지방의 특성있는 도시로

<방송․신문>

서울은 동북아․세계의 중심으로, 혁신도시는 지방의 특성있는 도시로

TV(공 , 이블)와 라디오를 통한 방송캠페인으로 국민 홍보활동을 활발하

게 개하 다. TV를 활용한 홍보는 “서울은 세계의 심도시가 되고 신도시는 

지방의 특성있는 도시로 발 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심으로 공공기  지방이  계획 발표(’05.6.24)를 후하여 MBC, SBS, 지역 민

방송 등 공  TV와 이블 TV를 통해서 도 있는 홍보활동을 개하 다.   

신문 홍보는 지방지를 주로 하여 해당 지역으로 이 하는 공공기  소개와 함

께 신도시 건설의 비 에 한 고를 게재하 다.

<국정홍보 자료> 

국정홍보처는 홍보자료인 "공공기  이  바로알기 10문10답"을 발간하 는데, 

이는 주로 공공기  지방이 이나 신도시 건설에 해 사 지식이 없는 일반 국

민에게 사실을 제 로 알리는 역할과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해 

극 으로 설명하는데 을 두었다. 한 국정홍보잡지인 코리아 러스지 제22

호(2005년 8월 1일 발간)는 공공기  지방이 에 따른 지역의 기 효과를 홍보하고 

있는데, 지역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를 동북아 금융․해양․영화 허브로!

부산 역시는 서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부산은 항구도시

로 일 이 해양수산과 물류의 심지 다. 이 하는 공공기  선정에서도 이 이 

충분히 고려 다. 한국해양연구원·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양수산 련 기  4개가 부

산으로 이 키로 한 것이다. 이들 기 이 이 할 경우 부산은 세계 인 항만물류  

수산유통의 거 화로 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기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다.

부산에 융산업이 거 배치된 것도 이채롭다. 부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기

술신용보증기  등 융기 들이 이미 이 해 있다. 이번에 한국자산 리공사·한국

주택 융공사·증권 탁결제원 등의 이 을 결정함으로써 부산은 수도권에 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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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융 심지가 될 것이다. 정부는 부산이 부산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연계해 

남의 역경제권의 심지로서 국제 융·무역센터 기능을 할 것으로 기 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동남권역의 산업지원 인 라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는 ‘내륙 산업 클러스터’의 두뇌가 된다

구시는 가스공사를 유치함으로써 ‘내륙 산업 클러스터’의 두뇌 기능을 강화한

다는 계획이다. 풍력 등 ‘신재생 에 지’에 심이 많은 경북도와 의해 가스공사 

이 을 계기로 공동으로 천연가스·풍력·태양에 지 등 신재생 에 지 련 산업 육

성에 극 나선다는 것이다.  유치를 희망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업단지공단 

등의 배치와 련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 발 략에 상당한 

도움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이를 해 시는 기존 구테크노 크·한국염색기

술연구소 등 지역 내 산업지원 련 기 과 이 기 의 유기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는 략이다. 이와 함께 소·벤처기업 등을 극 지원해 국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4개 교육·학술단체가 배치됨으로써 지역 우수 인력양

성·지원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시는 이들 기

과 구권 30여 학의 학술 교류 등을 진해 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

구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가 신에너지산업 육성의 메카로 뜬다

주시는 한국 력 유치에 맞춰 남도와 공동으로 태양에 지, 수소·연료 지, 

원자력, 풍력 등 에 지산업 역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략이다. 이들 분야의 인

력과 기업을 집 해 주· 남을 신에 지산업 육성의 메카로 발 시키겠다는 것이

다. 로벌 에 지 종합 그룹으로 도약을 비 인 한 의 앞선 기술과 주시가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한 산업 기반, 남도의 자연환경 등을 활용해 첨단 기술

개발 추진으로 국가 에 지 분야의 발 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신에 지산업이 

21세기 첨단산업으로 부상한 데다 정부차원에서 차세  유망산업으로 극 육성

하는 을 고려한 것이다.

주시는 장기 으로 신에 지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 산업 분야를 심으로 

국토 서남권의 연구개발(R&D)거 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주첨단과학산업단지

를 심으로 이미 형성된 산·학·연 네트워크와 결합, 산업·신에 지산업·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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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명공학 등이 목된 신산업연구  생산기지 건설을 차세  국가  아젠다

로 추진할 방침이다.

울산광역시는 에너지․근로복지, ‘두 마리 토끼’ 가 왔네

울산 역시에는 한국석유공사·에 지 리공단 등 굵직한 에 지 련 기 들을 

유치했다. 이는 석유정제산업의 발 , 에 지 다소비  지역산업 구조의 특성을 감

안한 결과다.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한국의 화학공업을 이끄는 업체가 

집해 있다. 이런 공업도시에 에 지 연구·개발· 약 련기 들을 거 배치함으

로써 에 지산업 심의 신주도형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복지 련 기 이 이 하는 것도 울산의 

특성과 무 치 않다. 정부는 이와 련, “산업도시인 울산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고용훈련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여건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울산시는 이에 해 “공공기  이 으로 세수는 연간 41억 원 선에 그치지만 연

구인력 심의 11개 기  547명의 석·박사가 몰려와 지역경제의 인 역할을 담

당하는 등 2, 3차 효과는 크다”고 밝혔다. 국립방재연구소·운 면허시험 리단 

등은 울산의 산업안 과 재해방지시스템 구축의 주력으로 활용할 망이다. 

강원도는 세계 관광 1번지로 거듭난다

강원도에는 이번에 과 건강·생명, 업진흥 등과 련한 기 들을 유치했다. 

강원도의 지역, 산업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이다. 이 에서도 

특히 한국 공사 이 으로 도가 주력 산업으로 추진하는 산업 발 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국  1번지’를 자부하는 강원도에 주무 기 인 한

국 공사가 치하는 것은 무 당연하다는 것이 강원도의 생각이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도 공사를 설립했다. 이를 공사의 풍부한 노하우와 연

계해 국제  수 의  인 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의 연구인

력과 국내·외 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   정보를 선 해 이에 걸맞은  

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강원도는 명실상부한 세계  1번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강원도가 미래 산업의 략을 마련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강원도는 청정 지역으로 이름 높다. 이번에 유치 확정된 건강 련 기 (국민건강

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런 이미지와 결합할 경우 건강·생명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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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문가들의 시각이다. 

충북은 정보통신 길 따라 과학기술이 질주한다

충북도는 재정자립도가 26.2%로 상 으로 낮은 편이다. 충북은 이번에 많은 공

공기 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충북은 15

개 공공기 을 유치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소 트웨어진흥원 등 정보통신 

련 기 을 유치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앙공무원교육원 등 굵직한 인력개발 

기 들도 이 지역에 보 자리를 튼다. 한국가스안 공사·한국소비자보호원 등 평소 

우리에게 친숙한 기 들도 충북으로 이 한다. 

정보기술(IT) 련 기 이 충북에 집  배치된 것은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생명기술(BT)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련 정책 수립이나 인

력 양성 등을 지원해 연구개발이 활발한 신 클러스터로 도약시킨다는 것이 정부

의 생각이다. 

충북은 지역 내 우수한 교육 련 인 라와 다른 지역과의 근성이 높다. 수도권

이나 행정 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지역과도 가까워 새로운 인력을 개발, 공 하

는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법무연수원 등과 같은 인력개

발 련 기 도 배치할 것이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 앙공무원교육원 등은 행정

심복합도시에서 발생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

이밖에 과학기술과 가스안  련 기  등도 앙부처와의 업무 연 성이 높아 

충북지역으로 이 하기로 했다. 충북은 행정 심복합도시의 배후로 인력, 과학기술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은 국책사업에 토지공사의 노하우를 활용한다

북은 한국토지공사가 이 해 오면 지역발  략을 더욱 효과 으로 짤 수 있

을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우선 여의도 면 의 140배에 해당하는 1억2,000여 만 평

의 간척지를 조성하는 형 국책사업인 새만 의 내부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토지개발 문기 인 토지공사의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게 될 경우 새만 의 ‘토지용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망이

다. 북은 “토공은 타기 보다 1년 앞서 옮기는 선도기 이어서 지역경제 효

과가 커 연  시 지효과를 극 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 신도시 건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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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농 진흥청 산하 7개 기 (농업과학기술원·작물과학원·농업생명공학연구

원·농업공학연구소·원 연구소·축산연구소·한국농업 문학교)과 식품연구원 등을 

지역 성장동력산업의 기반구축을 한 지렛 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이다. 그

동안 략산업으로 추진해 온 첨단농업기술과 고추장·된장 등 통발효식품산업, 

생물벤처산업과 이들 연구기 을 연계할 경우 자연스럽게 국내 생명·생물산업의 메

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전남은 예향의 멋과 첨단농업이 절묘하게 결합한다

남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소 등 정보통신 련 기  5개를 배정했

다. 형기 인 농업기반공사·한국농 경제연구원과 한국문화 술진흥원·사립학교

교직원연 리공단 등도 남으로 이 키로 했다. 라남도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

보하기 해 건의한 BT 련 기 과 IT 련 주요기 을 유치하지 못한 데 해 아

쉬움을 나타냈다. 그동안 공공기  지방이 에 극 인 지원과 조를 아끼지 않

았고,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 낙후도를 기 으로 남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뒤따

를 것으로 기 했으나 결과는 그 지 못하다는 것. 그러나 한편으로 기 도 나타냈

다. 형기 인 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한 KDN 등 농업지원기 , IT기 , 

문화 술 분야가 고루 배정돼 다른 시․도보다 많은 총 15개 기 , 3,100여 명을 유치

한 것은 다행스럽다는 게 남의 입장이다.

 박  남지사는 “아쉬운 은 있지만 지난 5월 27일 앙과 시․도 간의 ‘기본

약’ 정신에 따라 정부의 배정방침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이 할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모든 기 과 임직원에 해 200만 

도민과 더불어 환 하면서 기  이 단계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

지 않겠다” 고 말했다.

  배치될 기 들을 통해 지역발 의 새로운 기를 마련하기 해 농업지원․정
보통신․문화 술 련 기  등을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극 활용하고, 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거 지역으로서 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

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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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부 혁신도시 건설의 쟁점과 추진과정

제 11 장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과정

정부는 정부-시․도간 기본 약에 따라 2005년 7월 27일 ‘ 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각 시․도에 제시하 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시․도는 신도시입지선정 원회를 구성

하여 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부 의를 거쳐 2005년 9월 말까지 추진하려고 

했으나 계획이 다소 늦어지면서 12월에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 다.

한, 시․도별로 정부-시․도-이 기  간 이행기본 약을 2005년 8월  체결하여 

공공기  지방이  련 주요 당사자들이 신도시 건설에 력하기로 하고 이 

약에 따라 시․도별로 지방이 추진 의회를 2005년 8월에서 10월까지 구성하 다.

신도시 입지선정이 마무리된 후 2006년 2월 21일 주에서 ‘ 신도시건설보고

회’를 개최하여 신도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신도시 개발 기본구상 수립 방향

을 마련하여 2006년 4월 10일에 발표하 다. 그리고 2006년 12월말에는 시․도별로 

신도시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하 다.

신도시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 내 여러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일부 지역은 법

정소송으로 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1.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 건설교통부 추진조직의 재정비>

2005년 6월 24일 공공기  지방이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에 수행될 많은 과제들

을 지원하기 하여 건설교통부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도 확 ․개편하 다. 지원

단이 2007년 2월 공공기 지방이 추진단으로 바 면서 조직도 일부 변경하 다. 

추진단장은 국장 에서 차 으로 격상되어 건설교통부 차 이 겸무하도록 하

고, 단장을 보좌하는 부단장직을 신설하여 1  상당직이 담당하 다. 단장 에 기

획국과 지원국의 2개국을 설치하고, 기획국에는 신도시총 , 신도시1 , 신

도시2 , 신도시2 을, 지원국에는 지원정책 , 재정 , 외 력 을 각각 신설

하여 재 2국 7 으로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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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조직 확대(2005.8)

<그림 11-2>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조직 변경(2007.2)

지원단의 기능은 ① 이 상기 이 수립하는 지방이 계획의 총   추진에 

한 사항, ②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 상기  지원에 한 사항, ③ 공공

기  지방이   신도시건설에 필요한 소요비용 추산  재원조달에 한 사항, 

④ 신도시 입지선정  개발․실시계획 수립 등에 한 사항, ⑤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련 부동산 투기  난개발방지 책에 한 사항, ⑥ 공공기  지

방이   신도시 건설에 한 홍보  외 력에 한 사항, ⑦ 그 밖에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지원단의 활동을 자문하는 기구로 신도시건설자문 원회가 있는데, 주

요 기능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본구상에 한 자문, 신도시 지구지정에 따른 

자문,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정성 여부에 한 자문, 기타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요정책에 한 자문 등이다. 원회는 도시계획, 교통계

획, 환경, 경 , 건축, 도시경제 등 분야별 문가 16~18명으로 구성되며, 원의 임

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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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혁신도시건설추진단의 설치>

공공기 이 이 하는 모든 시․도는 다양한 명칭의 신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

여 운 이다. 부산 역시는 선진부산개발본부에서, 구 역시는 도시주택본부에

서, 주 역시는 공동 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울산 역시는 기획 리실에서, 강

원은 미래기획단에서, 충북은 균형발 본부에서, 북은 신도시추진단에서, 남

은 공동 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경북은 기획조정본부에서, 경남은 공공기 이 본

부에서, 제주는 도시개발본부에서 각각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도구분 추진단 조직

부산 역시 선진부산개발본부( 신도시건설 )

구 역시 도시주택본부( 신도시지원단)

주 역시 공동 신도시건설지원단

울산 역시 기획 리실( 신분권담당 실)

강원 미래기획단(미래개발과)

충북 균형발 본부(신도시건설 )

북 신도시추진단

남 공동 신도시건설지원단

경북 기획조정본부(공공기 이 지원 )

경남 공공기 이 본부(공공기 이 추진단)

제주 도시개발본부( 신도시추진단)

<표 11-1> 시․도 혁신도시 추진단 조직

2. 다양한 갈등과 조정체계 구축

<자치단체․이전기관․중앙정부간의 갈등 조정>   

정부는 국가 균형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  지방이 과 이에 

따른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하여 건설교통부장 과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을 공동 원장으로 하고, 계부처 차   시․도 부시장(부지사), 이 기 (지

역별 간사기 ) 부사장 등으로 「 신도시건설지원 의회」를 구성하고 2005년 7

월 25일 1차 회의를 개최하 다. 지원 의회는 앙정부와 지자체, 이 기 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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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역할을 하며 신도시 입지선정 기  등 주요사항에 한 의견 수렴과 이 기

의 기능 활성화, 산ㆍ학ㆍ연ㆍ  네트워크 강화 략 등을 논의하기 한 것이다. 

2005년 7월 25일 앙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건설교통부 장 , 국

가균형발 원회 원장 외 10개 부처 차 이 참석하 고, 지방에서는 12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이 기 은 12개 시·도 간사기 장이 참석하 다. 여기서는 신

도시입지선정지침(안) 등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계획을 토의하 다.

시 · 도 간사부처 간사기 시 · 도 간사부처 간사기

부 산 해수부 자산 리공사 충 남 산자부 서부발 주식회사

 구 교육부 가스공사  북 농림부 토지공사

 주 산자부 한국 력공사  남 - 농업기반공사

울 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경 북 건교부 도로공사

강 원 문 부 도로교통안 리공단 경 남 건교부 주택공사

충 북 정통부 소 트웨어진흥원 제 주 행자부 정보문화진흥원

<표 11-2> 지역별 간사기관 현황

혁신도시 입지선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요청

주요 토의내용을 보면 시·도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신도시 입지선정 차, 평가

기  등에 있어서 시·도의 자율성 부여, 시·도의 여건을 감안한 기능군별 배치, 개별

이  허용 등을 요청하 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 등 타 개발계획과 연계한 신도시 

건설의 경우에는 자율성 부여를, 공동 신도시 건설에서는 충분한 정부지원을 요청

하 다.  입지선정 원회에는 지역 실정에 밝고 균형감각을 지닌 공무원 참여가 필

요하다는 사항도 요청하 다. 이 기 의 경우 신도시 1개로 일  이 하는 원칙

의 엄격한 용, 시·군·구의 개별 인 유치활동 지양, 공동의 설명기회 부여나 자료

제출 등의 의견을 개진하 다.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것이 기본원칙

이러한 의견에 해 정부에서는 지침(안)에 평가기  가 치 조정 등 시․도지사의 

재량권을 부여하 기 때문에 지침의 범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가

능하고, 신도시는 시·도당 1개씩 건설하되 인  시·도간 공동 신도시건설은 가

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분산배치는 시 지 효과의 감소, 신도시의 자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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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하 등 문제 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개 신도시로 일  이 하는 것이 원

칙임을 밝혔다. 한 특수성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 이 기   시·도의 의견 

청취와 국가균형발 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이 을 허용할 수 있고, 역시의 경

우 기존 신클러스터와의 연계, 기개발지의 활용가능성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

수의 신지구가 가능하나 정부지원은 1개에 국한한다고 하 다. 덧붙여 입지선정

원회에 공무원과 이 기  직원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계 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 다. 한편, 노무  통령은 2005년 7월 5일 개

최된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신도시는 가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 다. 

신도시는 가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 지자체별

로 개별기 에게 로비할 경우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역지자체내에 동일지역

으로 이 하는 단체끼리 의회를 만들어 의사표시나 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5년 9월 6일 정부 앙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

원장 주재로 기획 산처  간사부처 계 , 12개 시·도 부단체장, 간사기  

부사장 등이 참석하여 신도시 건설 추진 황  향후계획, 지역발 방안, 연구추

진 황 등에 해  토의하 다.

주요 토의내용으로 신도시 입지선정과 련해서 입지선정은 9월말을 목표로 

추진하되 늦어도 10월말 까지는 마무리하고, 9월까지 입지선정이 어려운 경우 사

에 정부와 일정을 의하도록 하 다. 제2회 지역 신박람회 기간  신도시 련 

행사 진행과 련하여 시·도지사 간담회,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신도시 발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하 다. 신도시 선정 련 갈등 리, 성과공유방안 강구 등 추진

하도록 하 는데, 시·도, 이 기 , 정부가 공동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

다. 그 외 건의사항으로 시·도에서는 담할 추진조직 설치, 성과공유를 한 재

정지원을 정부에 요청하 고, 이 기 에서는 투명하고 명확한 일정 리 등을 요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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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 노조와 중앙정부의 갈등 조정>

정부와 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국 융

산업노조는 2005년 7월 26일 공공기  지방이 련 노․정 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노ㆍ정 의회를 건설교통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 다. 노조 측에서는 공공노련 장

익 원장 등 3명, 공공연맹 양경규 원장 등 3명, 국 융노조 유선기 원장 

등 7명이, 정부 측에서는 건설교통부장 , 국가균형발 원장, 총리실 시민사회비

서  등이 참석하여 공공기  지방이  련 노ㆍ정 조방안과 신도시 입지선정

기 (안)에 해 논의하 다. 회의결과 입지선정 원회 구성비율 등 입지선정기

에는 원칙 으로 동의하되 노조의 구체 인 참여방안에 해서는 실무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 다. 그리고 노ㆍ정 의회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실무 의회를 노조 측 3명과 정부 측 3명으로 구성하기로 하 다. 한 기본

약 체결의 세부사항은 실무 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하 다.    

노조의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참여 범위에 대한 협의․조정

2005년 7월 29일 국가균형발 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실무회의에는 노

조 측에서 공공연맹 부 원장, 공공노련 정책2실장, 융노조 정책실장이 참석하고,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 시민사회비서 , 국가균형발 원회 수도권정책 신

도시기획국장, 건설교통부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장 등이 참석하 다. 회의결과 

이행기본 약의 경우 약체결은 정 로 8월 1일부터 진행하고, 이행기본 약(안) 

내용  이행실시 약 체결시기를 “조속한시일내”에서 “입지선정 후 조속한 시일 

내”로 변경하며, 시·도별 ‘공공기 지방이 추진 의회’에 노조 표 1인 참   발

언권을 보장하는데, 이는 이행기본 약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추후 운 세칙에 

포함토록 건설교통부에서 공문 조치하는 내용이었다. 신도시입지선정지침의 경우 

상 노조에서 신도시입지선정 원회 원으로 3인을 추천하는데, 1인은 반드시 

문가로 추천하고, 2인도 문가 는 상 노조 임원  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 해당 시·도 련자  당해 기  노조원은 배재하는 내용이었다. 

이어 8월 4일 국가균형발 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실무회의에서는 

노조 측으로 공공연맹 부 원장, 공공노련 정책2실장, 융노조 기획실장 등이 참석

하 고, 정부측으로 총리실 시민사회비서 , 건설교통부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

장, 국가균형발 원회 수도권정책 신도시기획국장 등이 참석하 다.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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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입지선정 원회 원 추천과 련하여 상 노조에서 추천한 임원(시·도별 

2인)은 원으로 추천하되, 이 기 의회 는 시·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조정 가

능하고(공공연맹 12명, 공공노련 6명, 융노조 2명 추천), 상 노조에서 제출한 

문가 명단은 문가 풀에 포함하여 이 기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하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조정>

2005년 10월 5일 제2회 지역 신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구 EXCO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 과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 조해녕 구 역시장을 비롯

한 11개 시․도지사는 ‘ 신도시건설 련 앙-지방간 고 정책 의회’를 개최하

다. 이날 의회에서는 신도시 개발 략  방향에 한 의견을 교환하 으며, 10

월 에 신도시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입지선정과 련한 갈등 리와 성과공유

방안 마련을 해 합심하여 노력하기로 하 다.

혁신도시는 미래형 첨단 도시로 개발해야

참석자들은 신도시가 지역특성화 발 과 자립형 지방화의 조기달성을 해 세

계 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  높은 도시로 개발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한 국가차원의 지역발 사업으로 장기  에서 체계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는데 인식을 같이하 다.

참석자들은 신도시를 사이언스 크/테크노폴, 첨단산업도시, 친환경 원도시, 

교육․문화도시의 성격이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의

견을 모았다. 이를 해 신도시는 산․학․연․ 이 연계 배치되어 신창출을 확산하

고, 쾌 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 다. 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품격있는 도시문화를 형성하고, 편

리한 교통체계  첨단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며, 환경친화  도시조성과 리가 이

루어져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하 다.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도시 입지선정으로 갈등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

그리고, 모든 시․도가 신도시 입지선정을 10월 으로 완료하고 본격 인 신도

시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노력하기로 하 다. 참석자들은 신도시 입

지선정과 련한 기 지자체간의 갈등 최소화를 비롯 입지선정과정을 원만히 추진

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신도시 입지선정이 객 이고 합리  평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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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 시․군․자치구간의 자

율  약 체결 등을 통하여 입지선정 결과를 모두가 수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하 으며, 신도시의 성과를 시․도내 여타 지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 다. 

질의 응답 시간에 강원도는 개별 이 을 요구했고 이에 해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장의 은 “지난 6월 24일에는 각 지역에 어떤 기능군이 가고 몇 개의 기 이 

간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본방향은 1개 신도시로 가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 에 해서는 개별입지를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처음부터 개별

입지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고 답변했다. 그리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

은 같은 질의에 해 ” 신도시가 산․학․연․ 의 심  역할을 하고 지역발 의 동

력을 부여받기 해서는 많은 기 의 개별이 은 안된다. 최소의 범 에서 시․도의 

건의와 이 기 의 의를 거쳐 국가균형발 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될 것이다. 

고 답변하 다. 

신도시성과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에 한 질의도 있었는데 추병직 장

은 이에 한 답변에서 “ 재는 개념 인 단계이다. 어떤 지역에 배치하면 그 지

역은 이익이 생기지만, 다른 지역은 배제되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나의 신도

시를 성공시켜서 다른 지자체가 그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이 있다면 다른 지자체도 

환 할 것이므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앙정부는 정부 로 지방은 지방 로 

각각 방안을 찾고 있는 이다.” 고 답변하 다. 

한편, 충북의 신도시 선정과 련한 노조와 충북도의 마찰 해소 방안에 한 

질의에 해 성경륭 원장은 “어려운 문제를 지 했다. 우려하는 문제이다. 노정 

약을 통해 정부와 노동조합이 약을 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합리 으로 풀어나가

고 있는데, 개별 시도에서 입지선정과 련해 마찰이 나타나고 갈등으로 증폭될 경

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별지역별로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면 모든 주체들이 

발벗고 나서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 그 지 않으

면 심각해진다. 충북과 의하겠지만 지역 언론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입지선정

원회 결론에 해 모든 사람이 승복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 고 답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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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도시 입지선정을 위한 지침 마련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 

혁신도시에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

2005년 7월 5일 정부는 신도시에 한 심포지움을 건설회 에서 개최하 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입지선정기 이 가장 큰 주제 는데 이 할 입지는 획일 으

로 정하지 말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분산이 아닌 집 배치를 통해 효과를 극

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그리고 정부지원은 도로 등 물  인 라 외에도 각

종 사회 · 문화  인 라 구축에 한 지원과 기업유치를 한 인센티 가 필요함

을 제기하 다.

원활한 신도시 건설을 한 차, 지원 내용을 구체화 하는 법령 정비 필요성 

등을 제기하 고(특별법 제정이나 련법령 정비), 투기 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

하 다. 아울러 신도시, 신클러스터, 기업도시 등 련시책간 유기 인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포지움에서 제기한 의견들은 구체 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입지선정기  등에 

반 되었으며, 신도시 건설을 한 향후 과제 주로 토론이 진행됨으로써 신

도시 건설에 한 공감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견수렴>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신도시 입지선정기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신

도시 입지선정기 ( 안)을 마련하 다. 국토연구원은 입지선정기 ( 안) 마련을 

하여 시․도, 이 공공기 , 문가 의견을 듣고 회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 다.

시․도 의견 수렴

신도시 입지선정 기 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쟁 이 되는 신도시 건설유형, 

규모, 입지기  항목, 입지선정 차에 해 각 시․도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제출받아 반 하 다. 한 신도시 입지선정 기 (안)의 주요항목별 배

에 해서도 시․도의 의견을 조사하여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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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신도시 입지선정 기 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도의 의견뿐만 아니라 공공기

의 의견도 반 하 다. 신도시 건설유형, 규모, 입지선정기 과 구체성 정도, 입지

선정 원회 구성에 한 의견을 조사하고 입지선정기 (안)에 한 항목별 배 에 

해서도 의견을 조사하여 반 하 다.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

문가의 의견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여 의견을 반 하 다. 우선 신도시 

입지선정기 (안)의 쟁 항목과 항목별 배 에 해 조사하 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계 문가를 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위원회의 심의>

2005년 7월 25일 국가균형발 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 지방이 특

별 원회가 개최되어 ‘ 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안)’을 검토하 다. 

신도시 입지선정을 한 평가기 과 련하여 ‘효율성’과 ‘형평성’구분은 삭제

하고, 필요시 다른 방식으로 분류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 다. 컨 , ‘지역성장

거 으로의 발  가능성’, ‘도시개발의 효율성’, ‘공동체  력발  가능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  개발 가능성’은 ‘환경친화  입지 가능성’으로 수정

하는 것이 하다고 제시하 다.

이밖에 주요 의견으로는 장래의 신도시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용토지 확보 

가능성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입지선정 원회 원장을 시·도지사가 

원들의 의견을 들어 원 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

리고 신도시 입지선정을 한 평가기 에 있어 시·도에 일부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지침 확정> 

정부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  이 계획 확정 이후 계 시․도  이 상기

, 문가 등의 범 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도시 입지선정의 원칙과 기   

차를 담은 신도시입지선정지침을 마련하여 2005년 7월 27일 국가균형발 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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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입지선정지침은 2005년 5월 27일 공공기  지방이 에 한 정부와 시

ㆍ도지사간 기본 약 체결시 신도시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 을 정하고, 시

ㆍ도지사가 이 기 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의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바에 따

른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지선정원칙 - 효율성․형평성 -  

신도시는 수도권  ․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되, 인 한 시․
도간 공동건설도 가능하다. 다만, 역시의 경우 지역 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기 개발지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 건교부장 의 의와 국가균형발 원회 심의를 

거쳐 복수의 신지구 건설도 가능하도록 하 지만 정부지원은 1개 지구에 국한하

도록 하 다. 

지방이  공공기 은 신도시 안으로 일  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다

만, 업무특성상 해안․산악 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기 과 소음발생 

등으로 신도시내 입지가 곤란한 기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

교통부장 이 당해 공공기 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 원회 심의

를 거쳐 제한 으로 개별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 다. 

신도시 입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내 형평성을 보완 으로 고려하

여 선정하고 기존 개발지 는 개발 인 토지를 최 한 활용하여 신규 개발수요를 

최소화 하도록 하 다. 

입지선정기준 - 시․도간 균형원칙, 지역여건 반영 가능 -   

신도시 입지는 신거 으로서의 발  가능성, 도시개발의 정성, 지역 내 동반 

성장 가능성을 토 로 총 8개의 항목을 기 으로 평가한다. 시ㆍ도별 균형 있는 평가

를 하여 평가항목별 배 기 을 제시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10% 범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필요할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0 의 범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가산하여 용할 수 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신도시 입지선정을 하여 시․도에 20인 이내( 원장 포함)의 입지선정 원회

를 구성하도록 하되, 원의 1/2은 시․도지사가 지역 신 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

하는 문가로, 1/2은 이 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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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규모 - 개발유형(도시내 개발형과 신도시형 등)에 따라 차등

신도시 입지규모는 이 기 의 규모와 기능, 당해 지역의 발  잠재력 등을 고

려하여 정규모가 되도록 개발유형별 규모를 시사항으로 제시하 으며, 구체

인 규모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구지정시 확정하도록 하 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신도시 입지선정에서 탈락한 지역과 선정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하여 

신도시 후보지를 신청하는 지자체는 선정될 경우 지역 내에서 신도시 성과를 공

유할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 다.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시․도지사로 하여  신도시 후보지  주변지역의 지가가 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는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 요청토록 하고, 필요

시 난개발 방지를 해 건축제한, 개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 다.

구분
분야별

주요 내용
항목 배

신거 으
로의 
발 가능성

◊간선교통망과의 근성 ( 20 )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근성
․행정 심복합도시와의 근성

◊ 신거 으로서의 합성 ( 20 ) ․지역 략산업 육성의 용이성
․ 학, 연구기 , 기업 등과의 력 용이성

◊기존도시 인 라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 ( 10 ) ․기존도시의 인 라 활용가능성

․편익시설 활용가능성

도시개발의 
정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경제성 ( 15 )

․산업단지, 택지 등 기개발지의 활용가능성
․ 련법령에 의한 개발제한여부 등 토지 확보

의 용이성
․도로, 용수공  등 기반시설설치의 용이성
․지가의 정성  부동산 투기방지 책

◊환경친화  입지가능성 ( 10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개발 가능성
․쾌 한 정주환경 조성 가능성

지역내 동반 
성장 가능성

◊지역내 균형발 ( 10 ) ․지역내 균형발  가능성

◊ 신도시 성과공유 
방안 ( 10 )

․기  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이익과 성과공유
계획

◊지자체의 지원 ( 5) ․기  지자체의 지원계획

총 100

<표 11-3> 혁신도시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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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괄이전과 분산배치간의 조정

<입지선정지침에 대한 갈등>

일부 시․도는 이전기관의 혁신도시 일괄이전 원칙에 반발하면서 분산배치 요구

경남은 2005년 7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으며 지방의 자율성 배제와 자치정신 해, 그리고 앙집권  사고로 공공

기 의 이 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 다. 8월 1일에는 강원과 경남

이 정부의 신도시 선정지침에 반발하여 공공기  약체결을 거부하기도 하 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지침은 지난 5월 이해

찬 국무총리와 국 역단체장 간 체결한 공공기  지역배치 기본원칙에 어 난다

며, 8월 11일로 정된 한주택공사 등 경남 이 이 확정된 12개 공공기 과의 기

본 약서 체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 지역에 신도시 1곳을 건설하되 지역 

특성에 맞게 추가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번 지침에는 1개 신도시

에 이  공공기  모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타 지역 역자치단체장과 의

해 공동으로 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 지침에 해 앙집권  논리

에 따라 정략 으로 결정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 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도 8월 1일 한국 공사에서 갖기로 했던 약 체결식을 연기

하면서 강원은 일부 공공기 의 특성을 감안해 신도시 이외 지역에 분산 배치 할 

수 있도록 비해 왔다며, 정부 의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약을 연

기하게 다고 말하 다. 한 이행 기본 약을 체결하면 향후 도내 이  기 들의 

개별이 이 불가능해지고 신도시 선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을 들어 약을 연

기하기로 하 다. 

<입지선정지침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신도시지침이 앙정부가 일방 으로 정한 획일 인 기 이라는 비 에 해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기 지방이 추진단 기획국장이 2005년 8월 16일 경향신문

에 ‘ 신도시 나눠갖기 아니다’라는 기고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신도시입지선정 지침에서는 기본  입장을 제시했으며, 

각 역지방자치단체  이 기 의 특성상 이 원칙을 용하기가 어려운 이 있

을 수 있는 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일정한 차를 거쳐 분산배치  개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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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허용’토록 함으로써 보다 실 이고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획일  기 ” 는 “지방을 마음

로 주무르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규모의 경제’ 문제

보다는 기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공공기  지방 이 과 신도시 건설은 각 역자치단체내 지역간 균형발

보다는 우리나라 체의 불균형 발 을 해소하는 데 더 큰 목 이 있으며, 일부 

기 자치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역자치단체내 불균형 해소는 공공기 의 분산

배치보다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의 성과 공유 방안과 다른 균형발

시책 등을 유기 으로 결합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분산배치는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혁신도시건설 취지에 위배됨

정부는 공공기  지방이 을 계기로 지역발 을 견인할 수 있는 거 도시를 육성

하기 해 지역 략산업과 연 이 있고, 지역 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 을 

상으로 일정 규모의 도시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능군으로 묶어 이 기 을 지역별

로 배분하 다.

만약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 로 10~14개 공공기 들을 2~3곳으로 분산시킬 

경우 기업체, 연구소, 학 등과의 연계성이 부족해지고 양호한 주택, 의료, 문화시설 

 각종 인 라 지원도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즉, 공공기  지방이 의 시 지 효

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신거 으로 육성한다는 신도시 건설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 자명하다고 본다. 한 이 기 들의 반발도 상할 수 있다.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에 해 앙정부가 지자체에 결정권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는 결코 없으며,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국가 체 차원에서 합리 인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0개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신도시 입지선정 평가기 에 따라 각 시․도지사의 책임 아래, 수도권과 ․충
남을 제외한 11개 역시․도에서 10개 신도시 입지를 선정하 다. 북은 주시 

동․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 , 경남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 , 주와 남

은 공동 신도시로 남 나주시 천․산포․ 황면 일원, 구는 동구 신서동 일 , 

울산은 구 우정동 일 , 강원은 원주시 반곡동 일 , 경북은 김천시 농소면․남면 

일 , 제주는 서귀포시 서호동 일 , 충북은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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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부산은 강서신도시에 공동주거지가 마련되고 3개의 기능군(해양수산 련 4개 

기 은 도구 동삼동 매립지, 융기 은 남구 문 융단지, 화 련 기 은 해

운 구 센텀시티)으로 잠정 선정하 다. 그리고 이 결과는 정부와의 의를 거친 후 

확정되었으며, 규모는 지구 지정시 확정하도록 하 다. 

<그림 11-3> 시․도별 혁신도시 입지선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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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시도 치

발표

일자
규모

지역특성/주요교

통과의 연계
지도 타 지역과 경합

1 북

주시 
동․만성
동  
완주군 
이서면 
일

10.28 488만평

지역 심도시인 
주시 연 지역

호남고속도로에 
인

익산, 김제시 
등과 경합

2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

10.31 106만평

진주시 시가지 
동쪽 연 지역

남해고속도로  
-통 간 

고속도로에 인

마산시를 
신도시로 
신청

3
주
․
남

나주시 
천․산포
․ 황면 

일원

11.17 380만평

주 역시 
통근권

주-목포축상에 
입지

주-완도간 
고속도로( 정)

에 인  

주 역시 
근교인 

장성군과 경합

4 구
동구 

신서동 
일

12.01
132만 
8천평

구 역시 
북쪽시가지와 

연

구공항, 
동 구역, 
동 구IC 
이용편리

달성군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역과 

경합

5 울산 
구 

우정동 
일

12.01 84만평

울산 역시 북쪼 
시가지와 연

경부고속도로, 
포항-울산고속도

로, 
울산-해운 고속

도로 등 
이용편리

울주군 
고속철도 

역세권과 경합

<표 11-4> 입지선정 당시 혁신도시의 위치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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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시도 치

발표

일자
규모

지역특성/주요교

통과의 연계
지도 타 지역과 경합

6 강원
원주시 
반곡동 
일

12.04 105만평

원주 심시가지 
동쪽과 연

동고속도로  
앙고속도로와 

연계

춘천시  
강릉시와 경합

7 경북

김천시 
농소면(월곡
․신 리)

  
남면(옥산․
용 ․운남
리) 일

12.13 170만평

김천고속철도 
역세권

서울에서 
1시간(KTX)/

행정 심복합도
시에서 30분

상주시, 천시 
등과 경합

8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일

12.13 18만5천 
평

서귀포 
신시가지북쪽과 

연

해안국도(12번)
와 인

제주시와 경합

9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

12.23 257만평

수도권과 인

부고속도로와 
직 연결

청원군, 
제천시와 경합

10 부산

강서신도시 
(공동주거지

)
등

12.22
219만평
(공동주
거지)

3개 신지구  
1개 신도시로 

구성

남해 고 속도로, 
부산- 구 

고속도로와 연결

3개의 
기능군으로 
분산 배치

해양수산기능군
은 도구 

동삼동 매립지, 
융기능군은

남구문 단지,
화 련기 은

해운 구센텀시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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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주와 남은 공동으로 신도시 입지를 선정하 다. 공동 신도시 입

지선정 원회에 참여한 한 원은 다음과 같이 주․ 남 공동 신도시 선정에 

하여 회상하 다.

남지역으로 배분된 공공기 의 조속한 이 과 연착륙을 한 방법 의 하나는 

주시와 인 한 특정 지 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에서 주와 남의 공동 신도시 건설논의를 제기하 다. 이런 과정에 본인은 

‘공동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장 ’을 방송  신문에 제시하면서 공동 신도시 

건설의 당 성을 설 했는데, 이것이 실화 한 것이다.

공동혁신도시 “나주” 입지의 적합성   

주와 남은 개별 인 신도시 건설이 아니라 공동의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합의하 고, 주시와 인 한 남의 시․군에서 후보지를 도출하지고 합의하 다. 

따라서 주시와 인 하면서도 남의 향후 지역발 을 도모할 후보지로서 남의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 남 체에서의 앙  치성을 갖는 후보지, 주와 

남이 (win-win)할 수 있는 후보지라는 세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후보지를 

도출해야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남의 나주시를 

공동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한데 일조를 했다는 에서 보람 있게 생각한다.

그러나 주․ 남의 공동 신도시 건설의 당 성이 제시되고,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에는 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공동 신도시입지

선정 원회’에서 최종후보지를 결정하기 약 1주일 부터 반 여론( 주와 남이 

분리하여 개별 인 신도시를 각각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을 조성하고 시 를 벌

던 부분이 아쉬웠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 해결했다. 특히 일부 열린우리당 주시

의회 의원들과 일부 단체가 주․ 남의 분리를 주장하 지만, 본인은 방송과 신문

에 문제 을 지 하 고, 한 공동 신도시 건설에 동의하는 일부 사회단체들이 

비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해결하 다.

그런데 공동 신도시 입지후보지 결정을 한 최종투표(2005년 11월 17일)에서 

공공기 이 추천한 입지선정 원 에서 상당부분의 원들이 나주가 아닌 남의 

담양군 지역을 선호한 이 아쉬웠다. 왜냐하면, 담양지역은 나주지역보다는 방향

으로 서울과 가깝다는 인식을 하 고, 그래서 부분의 공공기 이 추천한 원

들이 나주( 남의 지리  심, 주와의 인 성, KTX와의 입 성 등을 보유함)보

다는 방향의 근성을 고려하여 담양을 지지한 결과, 의견이 나뉜 것이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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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자체의 활발한 혁신도시 유치전

<강원도 - 춘천, 원주, 강릉간 치열한 유치전>

강원도의 지리적 특수성

강원도는 신도시 입지선정과 련하여 갈등상황이 심각했던 지역이었다. 당시 

강원일보 기사(2005.8.29)는 입지선정 원구성이나 입지선정평가기 이 지역 인 특

수성을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지역의 신도시가 최종 선

정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견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강원도는 동, 서로 분리돼 있는 지리  특수성과 낙후성을 감안하여 도내에 

3~4개의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정부를 상 로 보다 극 인 노력을 기울여 

철 시켜야 했다. 그러나 강원도는 이를 철시키지 못한 채 이  기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 이 을 허용하는 선에서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기본 약을 체결

하는데 그쳤다. 한 지역 균형발 이라는 명제를 충족시키는 지역을 선정, 도가 

주도 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는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

는 공모 방식을 채택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과 우려를 자 했다. 

입지선정 원 구성 역시 유감이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10인의 원 구성시 지역 

안배를 무시한 채 도내 10개 학총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선정한 것은 후보지를 객

으로 검증하겠다는 뜻이라지만 도지사의 역할과 강원도 균형 발 을 포기하려

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입지 선정 평가 기 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의 신설이나 항목별 배

에서 10%의 범 내에서 조정을 하거나 수를 가산 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

한 것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반 하려는 취지임에도 강원도의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여 활용하지 못한 안일한 처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 까지 신도시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강릉-원주간 복선 철 사업, 동해안개발

기획단 구성 등 도의 주요 안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흡한 결과에 아쉬움

을 표하며 시 하고 한 안해결을 해서는 도가 직  나서서 정부와 상을 

통하여 지역의 실정을 극 반 하고 때론 시․군을 설득해 나가는 주도  역할을 해

야 한다. 

수도권과의 근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 까지 개발에서 소외돼 침체된 지역

발 의 기가 될 이번 신도시 유치에 동권이 규하는 것은 생존권 차원의 몸



- 172 -

부림임에도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실이 가슴 아 며 신도시 입지 선정을 

한 도의 계획에 해 면 재검토를 구한다. 

한편, 신도시를 유치해야 하는 일선 군청의 담당자이지만 신도시 후보지 신

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정선군의 신담당 이 강원일보에 기고한 (2005. 10. 

10)에는 신도시 선정을 둘러싼 기 자치단체의 고민과 어려움이 잘 나타나 있다.

혁신도시 후보지 결정 이후 분열상황 우려 

공공기  이 상인 12개 시ㆍ도의 시ㆍ군ㆍ구에서는 신도시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강원도도 외가 아니어서 춘천, 원주, 강릉시를 포함한 10개 시ㆍ

군이 마다의 논리와 당 성을 내세워 유치에 나서면서 그야말로 쟁을 방불 하

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신도시 선정시기도 당 정보다 한달 늦추어졌고 일

부 시·군에서는 선정에서 제외 될 경우 극단 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여서 

계자들과 도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군도 신도시

의 입지여건은 불리하나 개별기 의 이 을 허용할 경우를 비하여 산업자원군에 

해당하는 기 을 염두에 두고 의회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공공기  유치

원회를 구성하여 유치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신도시에 상기 을 집

배치한다는 원칙이 정해짐에 따라 강원도는 시군의 공모형식으로 신청을 받기로 

하 다. 그런데 정선군에서는 신도시 입지선정 여부를 단하기 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신도시 입지선정 기  8개 항목에 하여 자체 으로 검토한 결과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매우 불리한 것이 명약 화하여 신도시 후보지로 신청하지 않기

로 하 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

정부가 제시한 신도시 선정기 에 턱없이 부족한 시ㆍ군까지 나 할 것 없이 

신청하게 된 이면에는 지역주민에 한 포퓰리즘이나 책임회피식의 결정이 있지는 

않았는지 걱정되기도 한다. 우리 정선군의 경우도 만약 개별이 이 허용될 경우 

업 련 자원군의 이 이 물자원의 분포도나 사업수요 등 논리 으로나 지리 으

로 유력함에도 신도시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일 배치방침과 원칙에 부응

하고자 지방의회와 사회단체장들의 양해를 구하여 아  심정을 뒤로하고 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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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단을 한 때문이다. 

사실 강원 남부지역의 경우 경북 북부지역과 같이 인 인 지원 없이는 내생  

발 을 이룩할 여건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의 표 인 낙후지역이다. 그런 에

서 신도시의 선정기 이 교통여건이나 정주권과 개발여건이 유리한 도시지역에 

합하게 제시된 부분에 하여는 균형발 의 논리와는 상충되는 에서 낙후지역

의 군정참모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런 의견과 주장은 새

로운 소지역주의 발상이라고 비난받을 여지도 많고 재는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이

제 나는 감히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도에서는 이미 도시화되어 어느 정도 발 되어 있는 이른바 빅3간의 싸움을 

단하고 실질 인 국토의 균형발 을 하여 도의 심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바이다. 정치 으로 이용되지도 않고 모든 도시들이 반 하기 

어려운 안이 아니겠는가, 이리되면 강원도 등 계자와 신도시선정 원들의 부담

도 덜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삼득이 될 것이다.   

강원지역의 신도시 유치 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과열양상을 걱정하면서 선

정 후의 후유증을 염려하는 춘천시의회의 한 의원의 (강원일보 2005. 10. 31)에 잘 

나타나 있다. 

혁신도시 유치전 과열로 분도(分道) 우려

작 의 10개 시·군의 례 없이 불꽃 튀는 신도시 유치 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 을 던져주고 있다.　도시발 이 30년이나 앞당겨진다는 얘기까지 나돌면서 

경쟁을 넘어 마치 이 투구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이러다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

이 더 많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분도론에 이어 열악한 지방세수로는 도

히 감당할 수 없는 인센티 까지 내걸면서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이러다가

는 자칫 마음의 분도가 실화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든다. 신도시는 지방화시

를 맞아 앙에 집 되어 있는 공공기 을 지방에 분산시킴으로써 국가  균형발

을 이루고자 함이다. 

애당  후유증을 우려하기는 했지만 이 게까지 심각하리라고는 구도 상 못

한 일이었다. 어차피 강원도에 이 하기로 한 13개 공공기 은 한울타리가 되어 어

느 한 도시에 갈 수밖에 없다.　집 과 선택이라는 피할 수 없는 명제 앞에서 우리

는 지  시·군간 사활을 건 유치  속에 혼란스러움까지 겪고 있다. 어느 시·군이고 

유치에 당 성과 명분이 없는 지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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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 이나 신도시 유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근본  취지를 살리는 일도 

그 고, 오랜 동안 이런 런 사유로 개발제한에 묶여 지역발 의 소외감에서 이 기

회에 탈피해야 한다는 일도 그 다. 기왕이면 기업도시와 신도시를 한 곳에 모아

서 운 의 묘를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라는 명분도 그 고 할 말이 다 있

는 것이다. 더구나 지자체마다 도는 배제한 채 앙단  련 정부기 과 공공기

을 방문해서 서로 `날 좀 보소'를 외치는 일을 보면 강원도민으로서 민망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과열방지를 위한 도(道)의 개입 필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한 일지라도 공정하고 강원인의 품 를 지키는 유치 략을 

구사했으면 하는 간 한 바람이다. 앙정부 련기 이나 이 상 공공기 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야 한다.　 한, 공정한 게임을 명분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선 도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개되는 상황이 상

황이다가 보니 이제는 도가 열기를 식히는데 극 개입해야 할 때라는 생각도 든다. 

지나치게 과열되어있는데 경쟁을 붙여놓고 이를 즐기고 있지는 않겠지만 혹, 수수

방 하고 있다는 총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그리고 이제는 선정이 끝난 뒤 후유증을 염려해야 한다. 강원도를 후끈 달군 이 

유치 열기가 분열이 아니라 강원도 발 에 시 지로 활용되고 게임이 끝났을 때 선

선히 승복하고 제자리고 돌아갈  아는 지혜로운 도민이기를 기 해 본다.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 개최

강원도에서는 신도시 입지선정을 하여 2006년 8월 26일 신도시입지선정

원회를 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 다. 20명의 원  1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

진선 도지사는 원들에게 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신도시 입지선정은 

일체의 정치  고려나 임의성이 배제 된 가운데 가장 객 이고 공정하며 합리

으로,  어느 가 보더라도 공공기  이 이라는 본래의 목 에 충분히 부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장과 간사는 원들이 호

선하는 방식으로 선출하고 신도시입지선정 원회 운 규정을 심의·확정하 다. 

한, 원회에서는 신도시 입지선정을 한 구체 인 평가 세부기   평가계

획, 평가일정 등을 모두 확정하 다. 

이 날 확정된 신도시 후보지 평가세부기 은 첫째, 정부에서 지난 7월 27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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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표한 신도시 입지선정 평가기  상의 평가항목  배 을 그 로 용하기

로 의결하 다. 분야별 항목배 의 조정, 평가항목 신설  기존항목에 수 가산 

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 다. 둘째, 정부에서 수를 배정하지 않고 제시한 세부

항목에 해서는 기본항목에 부여된 수를 세부항목별로 나 어 배정하 다. 셋째, 

신도시 후보지 평가를 보다 효율 으로 실시하기 해 각 세부항목별로 세부지표

를 시하여 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 다. 

신도시 후보지 평가계획은 시군에서 신청된 신도시 후보지를 상으로 후보

지간 우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하되 신청된 다수의 후보지를 상으로 서면평가와 

지평가를 병행하여 최종입지를 결정하는 단일평가방식을 채택하 다. 평가항목은 

정부의 신도시 입지선정지침에 따라 입지선정 원회가 심의·의결한 후보지 평가

세부기 을 용하 다. 

평가방법은 항목별로 등 에 따라 수를 부여하는「등 법」을 용하되, 등

척도는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한 7개 등 을 용하 다(① 매우우수(100) ② 우

수(83) ③ 약간우수(67) ④ 보통(50) ⑤ 약간미흡(33) ⑥ 미흡(17) ⑦ 매우미흡(0)).

후보지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수를 부여하여 원별 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채

택하되 평가의 객 성, 합리성 제고를 해 평가결과 원별 총 을 기 으로 최

치와 최소치에 해당하는 평가 수( 용비율 10%)는 제외하고, 나머지 원들의 

수를 합산한 종합 수를 산정하도록 하 다.

평가방식은 1차 우열평가 없이 신청된 모든 후보지에 한 장조사와 서면평가

를 병행하는 종합평가방식으로 하되, 종합평가는 9월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 3

박 4일간 격리된 장소에서 후보지 평가를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 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 원들은 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시군 등 이해 계자들의 로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원 명단은 신도시 후보지 장조사 때 까지 비공개로 해  것을 도

에 요청하 다. 한, 원 모두는 공정하고 객 이며 투명하게 신도시 입지를 

선정할 것을 다짐하는 ‘ 신도시 입지선정과 련한 우리의 의견’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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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원도 신도시 입지선정 원회 원 모두는 강원도 발  이라는 큰 틀에서 공

정하고 객 으로 신도시입지를 선정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정부의 신도시 입지선정지침과 원회가 심의 · 의결한 평가기 을 바탕

으로 투명한 차와 방법에 따라 신도시 입지를 선정하겠습니다. 

2. 우리는 문가 인 식견과 객 인 입장에서 신도시 후보지에 한 평가를 실

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러한 원칙과 기 에 따라 선정되는 신도시 입지에 해 모든 이해 당

사자들이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5. 8. 26)

그런데 이후 유치 신청한 10개 시․군의 유치경쟁이 매우 격렬하게 나타나면서 김

진선 강원도지사는 우선 신도시 입지선정을 당  9월말에서 10월말로 연기해  

것을 입지선정 원회에 요청했다. 입지선정 원회는 9월14일 김진선 지사의 내용을 

긴 안건으로 채택하여 서면 심의한 결과 원 20인 원 찬성으로 10월말까지 

신도시 입지선정을 연장하기로 의결하 다. 

그러나 유치경쟁 과열에 따라 10월말까지 입지선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에 

선정되었던 입지선정 원회 원들은 사퇴를 하게 되고 새로운 입지선정 원회가 구

성되면서 신도시 유치 이 2라운드로 돌입하는 극심한 유치과열 상이 개되었다.

10개 혁신도시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새로 구성된 신도시입지선정 원회는 11월 22일 도청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여 

10개 후보지 종합평가일정을 12월 1일부터 4일까지로 확정하고 신도시 입지를 발

표하기로 하 다.  도가 요청한 신도시 후보지 세부평가기 을 수용하여 새로

운 항목 신설 없이 정부제시안을 그 로 용하되, 세부항목  배  10 인 ‘행정

심도시와의 근성’을 8 으로 조정하 다. 다만 감  조정한 2 을 기존 각 10

인 '지역내 균형발  가능성'과 '기 지자체의 신도시 개발 이익과 성과공유계획'

에 각 1 씩 추가해 두 세부항목을 각 11 으로 조정했다. 

시·군별 장실사 순서는 기존 방식을 그 로 용하되, 평가에 향을  수 있

는 행   종합평가지침을 반할 시에는 체 후보지 설명시간을 50분에서 10분

을 축소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최종 합동평가에서는 원별 평가 수 

 최고 수 2명과 최 수 2명 등 모두 4명을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총 은 장

실사와 최종 합동평가 참석 인원을 기 으로 하기로 했다. 한문철 원장(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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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닷컴 표)은 "공정한 평가 진행을 해 장실사시 1개 지역이라도 불참하

는 원에 해서는 최종 합동평가에 참여치 못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 신도시입지선정 원회에서는 20명의 원 원이 참여한 가운데 2005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 동안 강원도내 10개 신도시 후보지를 상으로 장조사를 

비롯한 종합평가를 실시하 다. 후보지평가는 입지선정 원회 가 첫 회의에서 의결

한 로 원 개인별 서면심사  원회 장조사, 합동평가 등을 병행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진행하 다. 먼 , 시․군에서 제출한 신청서에 한 서면심사는 종 의 입

지선정 원회에 참여했던 원 11명의 경우, 개인별로 후보지에 한 서면심사를 

이미 10월 에 마쳤으며, 새로 참여한 원 9명의 경우에도 원 추천단계에서 지

역 연고성 여부가 확인되는 로 련 자료를 미리 제출받음으로써 서면심사가 충

분히 이루어지도록 하 다. 둘째, 입지선정 원회 주 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

일 동안 진행된 10개 후보지에 한 장조사는 춘천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조사

지인 속 시까지 10개지역을 3일동안 순회하면서 원회가 의결한 로 후보지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을 실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 다. 후보지 설명회는 시군에

서 비한 리젠테이션과 원 질의에 한 답변 순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하

다. 원들은 시군 신청서에 한 서면심사에서 궁 했던 내용과 의문 , 시․군의 지

원계획에 한 실 가능성 등 신거 으로서의 발 가능성, 도시개발 정성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에 해 골고루 질의를 하 다. 장실사는 후보지를 한 

에 조망할 수 있는 치에서 20분정도 실시했으며, 시군에서 제출한 신청서만으로

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인 후보지역의 환경 황, 재난․재해 험지역 여부, 하천․수
변공간 보유여부 등 후보지에 한 반 인 상황에 하여 확인하 다.

평가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 

그리고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실시한 합동평가는 입지선정 원 개인별로 실시

한 10개 후보지에 한 서면심사  장조사 내용을 기 로 하여 시․군간 우열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평가는 10개 후보지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

신도시 후보지 평가서에 항목별로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하 으며, 평가  집계

과정상의 오류방지와 시간 단축을 해 원들이 평가서를 작성하면 바로 산입력 

시켜 평가결과 집계작업이 자동 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 다. 

이러한 일련의 집계과정  종합평가결과에 한 정확성을 검증, 확인하기 해 

원  5명을 확인 원으로 선정하여 운 하 다. 평가결과 확인 원은 모두 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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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권 1명, 원주권 1명, 강릉권 1명, 수도권 2명이었다. 특히, 3박4일간의 후보지 

장조사  합동평가기간 동안에도 후보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 다.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종합평가 완료

신도시입지선정 원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차와 과정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 으며, 평가결과의 객 성․합리성을 높이기 해 원별 총 을 기 으로 최

고 수․최 수에 해당하는 각 2명의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의 수를 합산

하여 총 을 산출하 다. 이 결과, 1,500  만 에 1,322 을 받은 원주시 반곡동 일

원이 종합순  1 를 차지하 다. 원주시 반곡동 일원(105만평)은 간선교통망과의 

근성 등 신거 으로서의 발  가능성 부문에서 666.75 , 도시개발 용이성 등 

도시개발의 정성 부문에서 324.72 , 지역내 균형발   신도시 성과공유방안 

등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부문에서 330.94 을 받는 등 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높

은 수를 받았다. 종합 수 1,292 으로 2 를 한 춘천시 동내면 일원은 신거

으로서의 합성에서 높은 수를 받았고, 종합 수 1,270 으로 3 를 한 강릉시 

동, 사천면 일원은 도시개발의 용이성  경제성, 지자체의 지원 등에서 높은 

수를 받았다. 

평   가   항   목     
1   
(원주시)

2  
(춘천시)

3  
(강릉시)

총       1322.41 1292.10 1269.85

신거 으

로서의 

발 가능성

 간선교통망과의 근성 253.10 226.24 183.58

 신거 으로서의 합성 267.90 272.80 249.40

 기존도시 인 라  생활

 편익시설 활용 가능성
145.75 142.35 137.30

도시개발의

정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경제성 199.17 193.88 215.07

 환경친화  입지 가능성 125.55 128.20 130.70

지역내 

동반성장가능

성

 지역내 균형발 133.65 130.02 141.13

 신도시 성과공유방안 137.39 133.76 141.02

 지자체의 지원 59.90 64.85 71.65

※ 최고 수․최 수 각 2명씩을 제외한 평가 수임

<표 11-5> 강원도 혁신도시 후보지 기본항목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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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혁신도시는 원주시로 최종 확정․발표

강원도는 신도시에 한 정부 의가 2006년 1월 16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원주

시 반곡동 일원(105만평)을 신도시 최종입지로 확정· 발표하 다. 

이와 련하여 정부(건설교통부 등)에서는 2005년 12월 15일에서 2006년 1월 15

일까지 강원도의 신도시 입지선정 차의 정성, 평가의 정부지침 수 여부, 도

시개발의 정성 등에 해 정 하게 검토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

하 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신도시 입지로 확정된 원주시 반곡동 일원  주변지역에 

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투기방지 책을 본격 추진해 나가면서 

신도시건설 기본계획 수립 등 련된 제반 차를 진행하 다. 

일부 강릉시민들은 혁신도시 선정 무효 주장

한편, 도에서는 신도시 이외지역에 하여도 특별지원 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마련하 다. 그러나 입지선정 후 신도시 유치 과열로 인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신도시 후보지 선정 평가기  에서 “도시개발의 정성”

이나 “지역 내 동반성장가능성” 등에서 가장 높은 수를 받고도 “ 신거 으로서

의 발 가능성”에서 낮은 수를 받아 탈락한 강릉의 시민들은 신도시 선정 무효

를 주장하는 시민 규탄․결의 회를 개최(강원도민일보 보도)하 다. 

' 근성' 평가 등의 부당성을 따지며 ' 신도시 선정 무효 비상 책 (이하 비

)'를 발족하는 등 반발 수 를 높이고 있는 강릉 지역에서 15일 규모 규탄·결의

회가 열렸다. 비 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내동 택시부 장에서 개최된 

규탄·결의 회에 사회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 등 2만여명이 참가하 다. 시민들은 

이날 △평가과정 공개와 정부  도 책임자 사과 △불합리한 기 의 신도시 선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생존권 수호를 한 분도(分道) 추진 등을 결의하 다.  

화형식에 이어 상여와 만장 등을 앞세우고 성내동 장∼한국은행∼신 극장∼옥

천오거리∼강릉역 장을 잇는 시내 심가 3∼4㎞ 구간에서 시가행진도 하 다. 

　이날 회에서는 체 평가항목 8개  도시개발의 용이성  경제성, 환경친

화  입지 가능성, 지역내 균형발 , 신도시 성과 공유방안, 지자체의 지원 등 5개 

항목에서 최고 수를 받고도 ' 근성’ 1개 항목에서 69.52 이나 뒤떨어져 사활을 

걸었던 신도시 유치가 무산된 데 해 각계 인사의 규탄이 이어졌다. 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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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과 홍달웅 부의장을 비롯한 사회단체장들은 "지역균형발 과 수도권 과

해소를 해 추진된 신도시 선정이 본래 취지가 무시된 채 불합리한 선정기 으

로 인해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이 져 동권 주민에게 울분을 안겨줬다"며 지난 

13일 도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신도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원주와 막 까지 경쟁하다가 탈락한 춘천과 강릉 

시민들은 신도시 선정 채 에 해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분도 등의 격한 주장까

지 제기하 다.(국민일보 2006. 1. 9)  

일부 춘천과 강릉시민들은 혁신도시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강원도는 신도시 탈락에 항의하는 춘천·강릉지역의 반발이 수그러들기는커녕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논란의 한 가운데에는 채  조작 의혹과 공공기  분산배치

안을 둘러싼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

탈락지역 민심은 부 부  끓고 있다. 겉으로는 신도시 선정 채 을 맡은 선정

원들의 채 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기인한다.  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함께 유치한 원주가 조만간 강원도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반발의 한 이유이기도 하다.

춘천이 지난달 12일, 강릉이 15일 규모 규탄 회를 열었고 이어 김진선 지사 퇴

진운동과 분도, 동계올림픽 등 도 정책 조 단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선정 자

체의 원천무효를 얻어 내기 한 감사원 감사청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비롯해 선정 원들의 직무유기·재량권 남용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모

든 법  차에 들어갔다.  6일부터는 강릉시민 수백명이 강릉에서 춘천 강원도청

까지 500리길을 나흘간에 걸쳐 도보행진하고, 이들이 도착하는 9일에는 도청앞 장

에서 버스로 합류한 시민 2000여명과 합세, 도지사 항의 규탄 회를 개최하 다.

이처럼 반발이 격화되자 강원도는 충안으로 마련한 공공기  분산배치안을 

철시키기로 하고 충북, 경남, 경북 등 타시·도와 공동 응키로 했다. 13개 이  공

공기   원주시에 8개, 춘천시에 3개, 강릉시에 1개, 태백시에 1개 기 을 이 하

는 안을 발표하고 정부에 수용을 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춘천과 강릉이 지극히 냉소 이

기 때문이다. 김 지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한 사탕발림식 즉흥행정이라고 평가

하하며 거부했다. 13개 공공기 실무 의회도 4일 성명서를 발표, “사 의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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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으로 발표한 임기응변식 분산배치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도 계자는 “ 신도시 갈등에 해 책임이 있는 정부가 원칙만 강조하

며 방 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공공기 을 끝까지 설득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난마처럼 얽힌 난제여서 골치가 아 다며 차일피일 결정

을 미루고 있다. 성 한 결정에 따라 비난의 화살을 한 몸에 받는 처지가 되는 것을 

꺼리면서 시간벌기에 들어간 상태다.

문가들도 이해 계가 무 얽히고 설켜 재로서는 해법조차 기 할 수 없다는 

어두운 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지자체 선거까지 최종 결정이 미 질 수

도 있다. 이 경우 김 지사의 3선 도  성공여부와 맞물려 논란은 더욱 가열될 망

이다.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 이후에 제기된 법적 대응

한편, 강릉시가 신도시 입지선정에서 탈락하자 결성되었던 ‘ 신도시선정무효 

강릉시비상 책 원회’는 2006년 4월 14일 강원도지사를 상 로 ‘입지확정처분 취

소청구’를 하 으나, 2007년 1월 11일 춘천지법에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다. 재

부는 결문에서 “ 신도시 입지선정 행 는 행정소송법상 항고 소송의 상이 아

닐 뿐만 아니라 입지선정과 련한 법률상 이익이 있지 않아 원고로서의 자격이 주

어지지 않는다”고 시했다. 

따라서 강릉시비상 책 원회는 1월 19일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4평창동

계올림픽유치추진 원회에서 “ 신도시 선정결과에 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합심해 동계올림픽 유치운동에 념하는 분 기를 조성하는데 앞

장서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13개월만에 공식 해산을 선언하 다.

춘천시에서는 춘천 신도시유치 원회 비상회의  춘천시민 표 일동이... 2006

년 1월 16일 확정․발표된 강원도 신도시의 잘못 선정된 것을 바로 잡기 해 2월 

7일 1,080명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하 고, 3월 8일과 13일에는 춘천시민 

표 244명  춘천시장 명의로 헌법소원을 헌법재 소에 수하 다.

그러나 춘천시민 표 244명 명의의 ‘최종입지 공표행  법확인 청구’는 2006

년 12월 28일로 헌법재 소에서 재  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춘천시

장이 3월 13일 청구한 ‘권한쟁의 심 청구’는 헙법재 소에서 심리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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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시민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잘못 선정된 강원도혁신도시를 바로잡는 소송을 시작합니다.

2006년 1월 16일 확정발표한 강원도 신도시의 잘못 선정된 것을 바로잡기 해 2월 7일 시민 표 

1,080명 명의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하 고, 3월 8일 춘천시와 춘천시민 표 243명 명의로 행정

소송과 헌법소원을 춘천지방법원 행정부와 헌법재 소에 각각 수하 습니다.

 ◆ 행정소송 (춘천지방법원)

   - 신도시 최종입지확정처분 취소청구,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 헌법소원(헌법재 소)

   - 신도시 최종입지확정처분 취소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강원도는 2005년 12월 4일 선정위원 19명중 10명이 1위로 평가한 춘천이 아닌 총점기준을 적용하여 

원주를 혁신도시로 발표하였고, 1월 16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위반, 강원도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유지 원칙무시와 배임, 혁신도시 입지신청 

특정지역과 연고를 가진 4명의 선정위원들의 불법적 점수조작 등 위법사실이 명백하므로 결정이 취

소되어야 합니다.

 법은 살아 있습니다! 명한 법의 단을 통해 부정이 척결되고 정의가 회복될 것을 우리는 확신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하나됨과 극 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춘천혁신도시유치위원회 비상회의/ 춘천시민 대표 일동

<그림 11-4> 춘천시민들의 법적대응 내용

<충청북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갈등 상황>

충북은 제2차 충북 신도시입지선정 원회를 2005년 10월 6일 개최하 는데 이

날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회는 객 성과 문성을 바탕으로 신도시 선정 일정(로드맵)을 작성하여 

계획 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 원회는 조만간 신도시 입지선정과 련하여 세

부평가기 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 향후 신도시 입지선정과 련된 

내용은 원회에서 정한 변인으로 하여  발표한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는 앞으로 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해 올 경우 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제8차 회의(12월6일)에서 신도시 후보지 

선정이 지연된 상황 등과 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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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북도 신도시 입지선정 원회는 신도시 후보지 평가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해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 을 드린다. 

2. 입지선정 원회는 12월 15일 이 에 입지선정을 완료할 정으로 오늘(12월 6일) 

후보지 평가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에 한 요한 합의를 하기로 하 으나, 필요

한 성원이 확보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3. 간담회 형태로 진행된 제8차 입지선정 원회 회의에서는 제9차 회의시 후보지 평

가  세부기 안 확정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에 한 합의가 꼭 이루어져야만 한

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4. 오늘 간담회 형태의 입지선정 원회 참석자 12인 원은 오늘 회의가 유회된 데 

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12월 12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무

에 한 막 한 책임을 느끼고 한 결정을 내리기로 뜻을 모았다. 

5. 입지선정 원회는 12일까지의 합의 도출을 해 실무 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혁신도시 후보지 제안지침 논의

2005년 12월 16일 충청북도 신도시 선정 원회 실무 원회 5명의 원이 참석

하여 신도시 후보지 제안에 한 제반사항을 논의하 다. 신도시 후보지 신청 

방법은 공모방식으로 하고, 평가는 제안서 평가와 장조사를 실시하며, 신도시 

후보지 제안지침을 다음과 같이 잠정 결정하 다. 신도시 제안 상 지역은 이

기 의 업무효율성과 도내 지역균형발 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도청을 심으로 반

경 20㎞ 경계 밖의 시․군으로 하되 신도시 후보지 제안 지역의 지형 특성상 20㎞ 

경계선 안쪽으로 총 면 의 20%까지 허용하고 신도시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 다. 신도시 개발 유형  규모는 독립신도시형 

는 신시가지형으로 하고 면 은 200만평 이상으로 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신

도시 입지선정평가 총 은 110 으로 하되 세부평가항목별 배 기 은 표Ⅳ-6와 같

다. 한 제도 으로 행 가제한되는 토지이용규제지역을 수하고 자연환경에 

한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개발이 원천 으로 불가능한 기존의 법 보호구역은 

입지 상에서 제외하 으며 법  보호구역 이외에 신도시 건설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가안보상 문제가 있는 지역도 신도시 후보지에서 제외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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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 세부항목 배 비고

신거 으로서의 
발 가능성(49)

간선교통망과의 
근성(20)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근성

20

신거 으로서의 
합성(20)

 지역 략산업 육성의 용이성 10

 산․학․연 력 용이성 10

기존도시 인 라  
생활편익시설 활용 

가능성(9)

 물리 , 사회  인 라 활용 가능성 5

 편익시설 활용가능성 4

도시개발 정성
(26)

도시개발의 용이성 
 경제성(16)

 기 개발지 활용 가능성 4

 련법령에 의한 토지확보 용이성
(국공유지 비율 포함)

4

 기반시설 설치 용이성 4

 지가의 정성 4

환경친화  
입지가능성(10)

 친환경  개발 가능성 5

 정주생활환경 쾌 성 5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

(25)

지역 내 균형발
(10)

 주변지역 성장 효과 6

 조건불리  개발소외 정도 4

신도시성과 
공유방안(10)

 신도시 개발성과 공유 가능성 10

지자체지원(5)
 지자체의 지원계획 2

 입지선정과정의 조 3

이 기 의 기능  역할 극 화(5)  이 기 의 업무추진 효율성 5

지역경제 효과(5)  지역경제   산업분산효과 5

합 계 110

<표 11-6> 충청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표

충북 신도시입지선정 원회에서 12월 20일까지 신도시 후보지 제안을 마감

한 결과 9개 지구가 신청하 다. 충주시와 괴산군, 보은군과 옥천군, 진천군과 음성

군이 공동후보지를 각각 신청하 으며, 충주시, 제천시, 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

양군은 각각 단독 후보지를 신청했고, 충주시와 괴산군은 공동후보지와 더불어 단

독후보지도 신청하 다. 

진천․음성을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

충북 신도시입지선정 원회는 12월 23일 신도시 후보지 평가를 완료하고 진

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275만평)을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하 다. 충북 

신도시입지선정 원회는 12월 22일에서 23일 사이 시․군에서 신청한 9곳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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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후보지에 한 장답사  평가결과 최고 수를 받은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275만평)”을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하 다.

혁신도시 유치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

그런데 이와 같은 입지선정 과정 이 에 제천시공공기 , 신도시건설 책 원

회는  충북의 신도시 제천건설을 구하는 제천시민 결의 회를  2005년 9월 28

일 개최하 다. 2005년 10월 26일에서 27일에는 순수 민간차원으로 구성된 충북

신도시건설 범도민지원자문단이 속리산 이크힐스 호텔에서 토론을 벌인 뒤 결의

문을 채택하 다. 자문 원들은 토론회에서 소속 시·군의 입장을 변하며 신도

시 입지선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간 갈등과 반목, 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인센티  약속 등 과도한 유치경쟁이 충북도의 발 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데 인

식을 같이 하 다.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간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한 결과 도출 

한편, 신도시입지선정 원회에 원으로 참석한 한 인사에 따르면 원회 기

에는 이 기 측과 자치단체측 원들의 인식차이가 커서 원회 운 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으나, 회의를 거듭 할수록 원 상호간에 인식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

면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회고 하 다. 

무엇보다도 신도시의 입지선정은 앙정부의 정책집행에 의해 뜻하는 바와는 

달리 소극 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기 과, 신도시의 건설을 지역 내 균형

발  도모와 내부 인 문제 해결의 계기로 바라보는 자치단체 사이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

특히 입지선정 원회의 자율성이 이 기 과 자치단체의 지나친 개입과 견제에 

의해 약화되면서 문제해결을 한 진정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하는 자리가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고 상 방을 설득해야하는 비건설 인 자리가 되었으며, 결론이 없는 

회의의 반복으로 인해 선정 원들 각자의 참여와 의지가 약화되면서 문제해결의 실

마리가 보이지 않게 되는 기를 겪게 되었다.

결국 입지선정과정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그에 따라 정치 인 부담을 갖게 되고 

외부의 압력과 제 주체들의 기의식이 결합하면서 입지선정 원회 내부에서도 결

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형성되었고, 이 기 측과 지자체측 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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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의 입장을 양보한 원칙을 마련하면서 문제해결의 극 인 실마리를 갖게 되

었다.

물론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가장 어려운 쟁 이 타결된 

것이었고 선정 원 모두 결론을 해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한 원칙하에 신도시

의 진정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입지를 모색해야 한다는 에 많은 원들이 공

감하면서 결국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

극 인 결론을 맺은 것은 다행이지만 처음부터 입지선정 원회를 구성하는 방식

이 이 기 과 지자체의 갈등을 그 로 담을 수밖에 없었고, 입지선정이라는 것이 

정치 인 부담을 가진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입지선정 원회가 기부터 행을 겪

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 연구를 토 로 이 기 의 배분과 동시에 신도시의 입지도 

함께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경제  비용도 훨씬 

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신도시 입지가 선정된 이후 신도시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주민의 반발

과 함께 신도시로 선정된 지역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신도시로 선정된 

맹동면 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 특산품인 맹동수박이 사라질 기라며 후보지 선정

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 는데 당시 국민일보의 기사(2006.1.13)는 이러한 갈등 상

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과 탈락한 지역의 반발  

충북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음성군 맹동면 주민들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반 하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타 지역이 신도시 탈락에 항의하는 것

과는 정반 다.

이들은 “조상 로 살아온 이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며 “주민들과 한 마디 상

의도 없이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코 

환  분 기가 아니다. 

지난 6일에는 맹동면 주민 100여명이 두성리 마을회 에서 박수  음성군수와 안

병일 군의회 의장 등 군 계자들을 불러 신도시 후보지에서 제외해  것을 강력

히 요구하기도 했다.

 맹동면 일 가 ‘맹동수박’ 특산 단지로 농민들이 수박 농사를 지어 높은 수익

을 올리고 있는데 신도시가 건설되면 음성의 특산품 맹동수박이 사라질 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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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선정이 잘못 다고 주장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신도시로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  257만평을 최

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두 곳은 구릉지 여서 개발이 쉽고 부고속도로 등이 지

나간다는  등이 후한 수를 받았다. 특히 서울에서 1시간  거리로 이  기 들도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박산, 알랑산 등이 병풍처럼 펼쳐져 경 도 뛰어나다.

도는  북부지역의 균형 발 을 해 제천시에 한국노동교육원과 법무연수원, 

앙공무원교육원 등 3개 연수기 을 분산 배치토록 결정했다. 이는 북부지역 주민

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기 의회와 건교부가 반

하고 있어 분산 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 기 의회는 “12곳 

이  기  가운데 3개 연수기 을 제천시에 분산 배치키로 한 것은 정부 방침에 

배되며 모든 이  기 이 신도시 내에 건설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증평군 등 탈락 시·군은 발표 당시와 달리 진천·음성이 신도시로 선정된 것에 

해 체 으로 수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  신도시 탈락에 반발, 도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투쟁했던 충주시는 

최근 기업도시 건설에 매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자고 밝혔다. 보은군도 향후 

바이오 농산단지 입지 선정 등 안이 산재해 있는 을 감안, 바이오 농산단지 유

치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천시는 신도시 선정이 사  내략에 의한 결정이

라며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3개 연수기 이 제천시에 배치된 것에 안을 

삼고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분산 배치를 철하고 신도시에서 완  배제된 남부지역의 

균형 발 을 해 충북도가 후속 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 이 나오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후보지가 확정된 이후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기본원칙인 

집단이전과 배치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분산배치방안을 추진하는 등 지역 내의 갈등상

황이 중앙와 지방의 대립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와 일부 지역 

주민은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주일보(2006.1.25)의 보도는 이러한 

지역간 갈등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분산배치 요구와 정부의 혁신도시 일괄이전 원칙 고수

충청북도의 '분산배치안'이 앙부처의 반 에 부딪쳐 난항이 고되고 있는 가운

데 신도시로 편입되는 것을 반 하는 주민들의 시 가 잇따르고 있고, 도내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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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남부권도 제 각각 목청을 높이고 있어 신도시 후유증이 재 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당장, 충청북도가 진천과 음성에 공공기 을 이 해 신도시를 건설하

고, 법무연수원 등 3개 기 을 제천으로 이 해 연수타운을 건설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충청북도의 '분산배치안'을 앙부처가 제동을 걸고 있어 난항이 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건설의 기본원칙은 '단일 입지(12개 공공기  신도시내 

집단이 )'라며 분산배치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청북도가 극약처방으로 내놓

은 분산배치안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 와 에 신

도시 입지 정지인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주민 300여 명은 25일 충북도

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 신도시 입지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구했다. 

이들은 " 신도시 입지는 농민들이 수박 재배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지역"이라

며 "조상 로 물려받은 삶의 터 을 떠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변지역 땅 값이 

무 올라 보상가로는 토(代土)를 구할 수 없는 데다, 자칫 낮은 보상비로 삶의 

터 만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 

반면, 제천시의회는 25일 "3개 교육연수기 을 제천으로 이 하는 충청북도의 요

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고, 보은· 동·옥천 등 남부권 

주민과 도의회 의원들은 균형감각을 잃은 신도시 후속 책을 비난하며 충청북도

를 옥죄고 있는 상태이다. 제천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법무연수원, 

앙공무원교육원, 한국노동교육원은 이미 기업 도시화된 음성·진천에 입지하는 것

보다 충북최고의 지인 제천으로 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앞으로 

제정될 신도시 련 특별법에 개별 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앞서, 남부권 주민과 이들 지역의 도의원들은 "남부권에 농업기술원 등 2개 기

을 이 한다는 충청북도의 계획은 타당성이 없고,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신도시에 상응하는 개발계획을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하라

고 구했다. 

충북으로 이 하는 12개 공공기   9개 기 을 진천·음성에 배치하고, 제천에 3

개 연수기 을 이 하겠다는 충청북도의 구상이 '한단지몽(邯鄲之夢)'에 그치는 것

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어 충청북도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밖

에 없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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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분산배치는 지역성장 거점 형성이라는 혁신도시 건설 취

지에 위배되며,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개별이전은 유사 요구 빈발과 혁신도시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관되게 일괄이전 원칙을 고수

하였다. 결국 충북도지사가 ’07.10.4 “3개기관 개별이전 포기 및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개별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자료 : 국민일보(2006.01.13) 

<그림 11-5> 충북 혁신도시 갈등상황

<경상남도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갈등 상황>

경상남도의 경우도 충북과 같이 분산배치 요구가 있었다. 경상남도의 혁신도시 후보

지가 진주로 최종 확정(2005. 10. 31)된 이후 경상남도는 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

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개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가 아닌 마산으로 분산 배치하는 

준 혁신도시 구상을 발표하면서 혁신도시 선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지역에서 중앙

과 지방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마산시민 역시 “마산시 공공기

관 이전 범시민준비위원회” 를 결성하고 3개 기관의 분산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

였다. 최근에는 제천시민과 함께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연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

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지역성장거점 형성이라는 혁신도시건설 원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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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일관되게 이전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일괄이전 원칙을 유지하였다. 2007년 6월 

27일 경남도지사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12개 이전기관을 진주 혁신

도시로 일괄 이전하고 마산은 새로운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발표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의 갈등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경남의 혁신도시 입지선정 갈등상황에 대하여 국민일보는 2006년 1월 9일자에서 

‘혁신도시 왜 시끄럽나(2) 경남… 공공기관 분산배치 최대 쟁점’이라는 제하로 다

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175개 공공기 의 지방 이 지인 신도시. 신도시 입지를 둘러싼 후유증은 경

남과 부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기  분산배치가 쟁 이다. ‘1도 1 신도시’라

는 정부지침과 달리 경남도는 국에서 유일하게 신도시(진주시)와 신도시

(마산시)를 나눠 발표했다. 사실상 2개의 신도시인데다 분산배치다. 신도시 건

설 목 이 국토의 균형발 인 만큼 신도시를 통해 경남의 균형발 을 이루겠다

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와 신도시 선정지, 탈락지, 이 기 , 노조 할 것 없이 모두 반 하

는 최악의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정부지침을 무시했다며 신도시

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도시 선정지인 진주 시민단체들은 빈 껍데기 신도시라고 주장한다. 이 기

 12곳  알짜배기로 분류된 주택공사 등 3곳이 신도시에 배정 기 때문이다. 

탈락지역인 김해시의회는 정치  음모론을 내세운다. 입지선정 의 2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김태호 지사가 마산에 신도시를 줬다는 의혹을 제

기했다. 12개 기 의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105억원이 넘는데다 단번에 6000명 가

량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자체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우군이  없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경남도의 의지는 의외로 강경하다. 김태호 

지사는 신년 인터뷰 등을 통해 신도시 건설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남도 계자도 “정부에서 분산배치안을 결국 인정할 것으로 기 한다”

고 말했다. 

이런 자신감은 ‘분산배치 세론’에서 나온다. 타 시·도에서도 물처럼 터져나오

는 분산배치 요구에다 강원․충북․경북 등과의 공동연 가 제기된 마당에 정부가 이

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뜻 로 쉽게 흘러갈 것 같지 않다. 건교부 계자는 “ 신도시 문제나 

분산배치는 아  논외 상”이라며 확실히 못을 박았다. 주공측도 “진주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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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가 훨씬 높다”며 반기를 들었다. 

여기에다 신도시 쟁  당사자인 김 지사를 비롯해 김해, 진주, 마산 지자체장이 

곧 지방선거에 매달려야 한다는 도 변수. 때문에 선거가 끝나 야 신도시 갈등

의 돌 구를 찾게 될 것이라는 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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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해와 협력이 바탕이 된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심포지움 개최>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2005년 10월 구에서 개최된 제2회 한민국 신박람회에서 한국토지공사는 

신도시의 정책과제  건설방안 심포지움을 개최하 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신

도시 성공을 한 주체별 역할과 신도시의 정책과제  건설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 다. 제1부 행사인 “ 신도시 성공을 한 주체별 역할”에서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 공공기 이 심이 되어 각각의 역할에 한 

주제발표를 했는데, 국가균형발 원회와 건설교통부에서는 “ 신도시 조성방향

과 과제”에 해, 해양수산부는 “바다와 인간이 함께 할 동북아 해양수산허 ”, 그

리고 농림부는 “농업생명클러스터를 통한 북 농산업 발 략”을 발표하 다. 

구 역시와 강원도는 각각 “이 기 과 연계한 지역산업발  략”, “강원도 신

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하 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공공기 의 입

장에서 “한국도로공사와 경북의 만남”, “ 북 신도시의 지역발  기여방안”에 

해 발표하고 신도시 성공을 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 다.  

<혁신도시 건설방향 및 추진전략 워크샵 개최> 

건설교통부 공공기 지방이 추진단은 2006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국토도시연구원에서 건설교통부 지원단  11개 시․도, 이 상 공공기 , 한국토

지공사, 한주택공사 계자 등이 참석한 ‘ 신도시 건설방향  추진 략’ 워크샵

을 개최하 다. 이 워크샵은 2005년 말 신도시 입지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

도시 건설에 한 본격 인 비가 필요한 시 에서, 기존 도시와는 다른 신도시

에 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기본구상과 추진 략에 한 상호 지식 교류와 인식을 

같이하기 한 것이었다.

국내 명한 문가를 청하여 신도시 개발목표  략, 미래형 도시 등에 

한 강의와 함께 토지공사 등의 신도시 개발기본구상, 시도의 신도시 특성화 

략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 다. 한 이 시간을 통하여 신도시가 지역균형발

의 거 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고 미래 지향 인 도시를 만들기 

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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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 보고회 개최> 

10개 혁신도시의 테마와 혁신중심지구 개발 모델 논의

지역 특성화 발 과 자립형 지방화를 선도할 미래형 도시인 신도시 건설 보고

회가 2006년 2월 21일 북도청에서 개최되었다. 국가균형발 원회와 건설교통

부, 라북도가 주 하는 이번 행사는 국 11개 시․도 10개 신도시 입지 선정을 

최종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신도시의 조성 방향과 비 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한 것으로 북지역 주민 표를 비롯해 산·학·연·  계자 260여

명이 참석하 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장의 ‘참여정부 국가균형발 정책의 

비 과 성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 의 ‘ 신도시 건설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신

도시 건설에 따른 국 11개 시·도의 지역종합발  방안을 발표하 다. 한 모범

인 추진 사례로 꼽히고 있는 북과 한국토지공사가 각각 신도시건설을 통한 지

역발 략과 이  공공기 으로서의 역할 등에 해 발표하 다. 이 자리에서 논

의된 10개 신도시의의 테마와 신 심지구 개발모델은 다음과 같다.

  

<< 시․도별 혁신도시 테마 >>

․부산 : 륙과 해양이 만나는 해양수산․ 화․ 융의 심

․ 구 : 교육산업의 메카, 동남권 산업클러스터의 심 

․ 주․ 남 : 하나로 빛나는 역 첨단미래산업 클러스터 

․울산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첨단 에 지 메카 

․강원 : 세계속의 생명․건강산업의 수도 

․충북 : IT․BT산업의 테크노폴리스 

․ 북 : 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생명산업의 메카

․경북 : 첨단과학기술과 교통의 허  

․경남 : 한국을 움직이는 메카트로닉스의 거

․제주 :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교육연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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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혁신중심지구 개발모델(예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방향 심포지움 개최> 

건설교통부는 2006년 12월4일 서울 건설회 에서 정부, 지자체, 이 기 , 노조, 

시․도연구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방향 심포지

엄’을 개최하 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도시를 이 기 과 유  산․학․연의 연계를 

통한 지역 신 거 으로 육성하기 한 것으로서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한 계

문가의 주제발표와 함께 구체 인 사례로 북 신도시의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발

표하 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노력이 필요

제1주제인 ‘산․학․연 력과 신도시의 발 ’을 발표한 남기범 서울시립  교수는 

신도시의 발 을 한 산․학․연 력을 한 과제로 지원과 정책의 양  확 보다

는 사회․문화 인 여건을 확충하고,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 인 목표달성을 한 

일 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성공 인 클러스터 정책수행을 해서는 

물리  투자와 자본투자에 우선하여 클러스터 안에서 원활한 지식흐름 즉, 지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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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knowledge sharing)의 사회  자본을 형성하는 로그램을 제시해야 하고 지역

신체제가 성공하기 해서는 산업과 지원기능이 존재하는 공원(Park)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24시간 일상활동이 가능한 도시의 개념으로 환할 것을 제안하 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제2주제인 ‘ 신도시내 산․학․연 유치  력방안’을 발표한 하성덕 국토연구원 

연구 원은 신도시의 산․학․연 유치와 력을 해 지자체가 심이 되어 산․학․연 

클러스터내 유치기능  규모 등을 구체화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  등에 해 

세제혜택, 융지원, 보조  지원 등의 인센티 를 부여해야 하며, 이 기 과 지역

소재 학․연구소와의 산학 력을 해 이 기 의 인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

과정 편성과 졸업생 우선채용,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진, 기자재 공동사용 등

의 방안을 제안하 다.

이전기관과 기능적 연계가 가능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제3주제인 ‘ 북 신도시와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  산․학․연 유치방안’을 발표한 

김진석 북발 연구원 사무국장은 북 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방안에 

하여 이 기 과의 기능  연계가 가능한 농업생명기능을 주력클러스터로 조성하

고 보조클러스터로 지식기반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단기 으로는 

지역의 통농업․ 통식품과 농기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심으로 육성하고, 장

기 으로는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농업  바이오식품, 생물의약 등 

첨단바이오산업과 첨단농기계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농업생명클러스터 구축을 

해 농업생명기술거래소, 식품안정성인증센터, 국립농업생명과학  등의 유치를 제

안하 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지역의 략산업과 이

기 의 기능  특성을 연계한 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2007년 상

반기까지 국가균형발 원회,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시ㆍ도지사의 혁신도시 건설 비전과 전략 제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역자치단체장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신도시

의 당 성과 비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에 한 방향을 제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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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도시가 지역발 의 속도와 질을 가속화 시키는 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

조하고 있다. 허남식 부산 역시장은 신도시 소식지에 기고한 에서 부산 신도

시가 부산을 역동 으로 변화시킬 큰 추진력이 될 것이며 신도시건설은 오페라를 

비하는 한편의 종합 술과 같다고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부산혁신도시건설은 오페라를 준비하는 한편의 종합예술

국가균형발 을 한 백년 계로 마련된 공공기 의 지방이 사업이 여러 과정

을 거쳐 작년 6월 발표되었고, 우리 부산도 입지선정을 끝마치고 그간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 해 오는 공공기 도 12개로 지 않은 직원  

가족들이 부산으로 이주하게 된다. 우선 이분들이 우리 고장으로 편하게 오도록 이

비를 돕는 것이 선무다. 좋은 장소에 좋은 집을 마련하여 이분들을 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비할 것이다. 

부산 신도시는 부산이  12개 공공기 이 동삼ㆍ센텀ㆍ문  등 3개 지구에 각

각 해양ㆍ수산, 화ㆍ 상, 융 련 기 들이 입지하게 된다. 타 신도시형 신도

시들과는 달리, 련 산업에 한 기본 컨셉을 갖고 개발을 비해 오던 문 지구와 

센텀지구에는 련 산업이 집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인 라 

정비와 시 지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한 동삼해양ㆍ수산지구에 핵심 공공

기 이 이 , 우수한 싱크탱크와 과학 기술력이 확보되어 국가 해양기술 개발의 메

카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

 분야들은 우리시가 21세기 동북아시  해양수도 건설이라는 부산발 비  속

에 역  으로 추진해 오던 로젝트이다. 이번 3개 신지구는 부산을 역동 으

로 변화시킬 큰 추진력으로 한민국 균형발 의 요한 시발 이 될 것이다. 하지

만 이 작업은 그리 녹록한 작업이 아니다. 

오페라를 비하는 한편의 종합 술과 같다고 할까? 앙정부, 국회 등이 법률

ㆍ재정  지원을 통해 함께 화음을 넣고, 자치단체가 연출을 하며, 사업시행자가 무

를 화려하게 꾸며주고, 이 하는 공공기 이 주연이 되어 마음껏 노래할 때 국민

과 주민이 객이 되어 성 한 무 를 격려하게 되는 것이다. 

박  라남도지사는 남과 주의 공동 신도시는 양 지역의 성숙한 시민의

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신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 재도약의 발 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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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의 전략산업들이 혁신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우리 주ㆍ 남 시ㆍ도민이 공동 신도시에 거는 기 는 다른 지역과는 그 차

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박 태 주시장과 나는 신도시를 주 인근 남지역

에 공동으로 건설한다는데 합의하 는데 이러한 결정에 지역민들은 기꺼이 동의를 

해주었다. 이러한 동의는 주와 남이 상생해야 한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욕심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우리 지역에 이 할 18개의 공공기 은 크게 에 지, 농업, 정보통신, 문화 술 

등 4개 분야로서 부분이 미래 략산업과 연계 발 시킬 수 있는 산업분야로 볼 

수 있다.

  공동 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와는 달리 인간 심의 생태도시가 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해 도심 앙에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이제껏 시도하지 않았던 도시 내 

골 빌리지를 건설하는 발상의 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 주의 산업과 자동

차산업, 첨단부품산업, 문화 술산업과 우리 남의 친환경농업, 생물ㆍ의약산업, 

에 지산업, 철강ㆍ조선산업, 물류산업 등이 신도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클러스

터 구축에도 심 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공동 신도시의 주체인 이  상 공공

기  임직원들의 의견을 다각 으로 수렴하는 것은 물론 문가와 지역민의 아이디

어도 결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 지역이 지닌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천혜의 자원인 섬과 갯벌, 풍부한 

해조류, 산야  등 21세기 최  심사인 생물ㆍ의약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

는 최 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처럼 풍부한 자원과 주요 로젝트들

이 서로 만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산업화 과정에 함께 하지 못해 인구와 부의 유

출이 지속되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 을 마련할 것이라 믿는다. 

  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로젝트들이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참여주체

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긴 한 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해 나가

야 한다. 앙정부는 공 이 수요를 창출하게끔 이 지역에 SOC를 극 지원해 주어

야 하며 도민들은 화합된 모습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분 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에서도 투자를 결정하고 사업을 결행할 힘을 얻을 것이다.

  앞으로 주와 남은 상생의 지혜를 모아 신도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 의 모범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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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라북도지사는 신도시가 지역발 을 견인하는 성장거 으로 거듭나기 

해서는 내용을 어떻게 담아 나가느냐가 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도시건설을 

단순히 공공기 이 정책의 성패라는 에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원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 다.

혁신도시건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지속적

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 

북 신도시는 통과 첨단을 잇는 생물·생명산업 메카를 테마로 하여 맛과 멋, 

소리의 고장이라는 통과 농도인 북의 특성을 살려 일터, 삶터, 놀이터로서 살고 

싶은 행복한 삶의 터 을 만드는데 을 두고 사이언스 크, 교육문화도시, 친환

경 원도시,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는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도시가 지역발 을 견인하는 성장거 으로 거듭나기 해서는 어떻게 건설

하는가도 요하지만 내용을 어떻게 담아 나가느냐가 가장 요하다. 우리 도의 경

우 이 해 오는 기 에 농업·식품 련 기 들을 포함하고 있어 략산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생물·생명, 식품산업의 경쟁력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임직원 

에 박사  인력이 무려 1,000여명에 이르는 등 고 인력의 씽크 탱크가 형성되어 지

역경제 활성화  농가의 소득증  등에 큰 시 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이 지역발 을 한 시 지로 작용하기 해서는 북만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지속 인 력과 참여가 우선되어

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발 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효과를 극 화하여 도

내 시·군과의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 공공기 과 련된 단체·연구기

·산업체, 지역 학과의 상생 력도 필요하다. 농산업·식품 등 련 분야에 신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장 목 연구  공동연구,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산·학·

연·  력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도내 지역과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 시켜 나간다면 민선4기

의 핵심 산업인 지역특화형 연구단지 조성과 아시아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첨단

농기계클러스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유 단체·기업의 동반 이 을 극 

유도하여 견실하고 안정된 문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학과 력을 통한 수요와 

희망에 맞는 맞춤식 인력양성으로 도내 농생  계열 등 련학과 학생의 취업기

회의 확  등 많은 시 지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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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해서는 이해 계자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선무다. 상생 력과 지속 인 의가 실한 시 인 것이

다. 신도시 건설을 단순히 앙의 공공기  지방이  정책의 성패 여부만을 울

질하는 잣 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 ! 어디에 살더

라도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 간 균형발 !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는 원동력으로서의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

야 할 때다.  

김범일 구 역시장은 2007년 한 해 동안 신도시 사업의 성공  추진을 해 

시정의 역량을 집 할 것이며, 친환경 이고 쾌 한 정주여건과 국 최고의 교육

환경 조성으로 명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정주여건과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

우리시는 민선4기 시정의 실질 인 원년인 2007년을 맞아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국토 동남권의 추도시로서 재도약의 발 을 마련하고, 시

민과 기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를 해 우리시는 구테크노폴리스 조성 본격화 등 과학기술 신 인 라 구

축, 지역경제에 신바람을 일으킬 스타기업의 육성, 세천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과 투자유치 활성화, 구국제뮤지컬 축제 개최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건설 등을 

 시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것이며, 

특히 동구 신서동 일원에 건설되는 구 신도시 사업의 성공  추진을 해 

2007년 한 해 시정의 역량을 집 하고자 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 신도시는 동 구역과 구국제공항, 경부고속도로 

등 교통시설  도심과 인 하여 인 라나 정주여건 면에서 국 최고의 입지여건

을 갖고 있습니다.

한 뒤로는 팔공산 자락 례 이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호강을 바라다보는 

배산임수의 지형이라 풍수 으로도 명당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여건을 바탕으로 국 최고, 나아가 세계 최고의 신도시 건설이

라는 목표 실 을 해 우리 시는 지난 한 해 신도시 건설 기본구상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이 공공기   사업시행자와 많은 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이

기  임직원 워크   팔공산 등반 회 개최 등 상생발 을 한 장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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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단 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년 하반기 우리 구는 국 최 로 신도시 건설의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경

제력의 수도권 집 과 지방의 낙후라는 양극화 구도 속에서 공공기  지방이 과 

신도시 건설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 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지역민의 기 와 이 공공기  임직원  가족 여러분의 여망을 

반 하여 친환경 이고 쾌 한 정주여건과 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차

원 높고 살고 싶은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 지역발   국가균형개발의 거 이 되

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 새해에도 신도시 건설의 주체인 이 공공기  임직원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시가 힘을 모아 명품 신도시 건설에 함께 노력해 나아갑시다.

600년 만에 돌아오는 “황 돼지의 해”라는 올해 이 공공기  임직원  가족 여

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박맹우 울산 역시장은 최단 시간에 인구 백만의 도시로 성장한 경험, 산업화

와 도시화의 그늘을 걷어 내면서 새로운 희망을 쉼 없이 만든 력을 바탕으로 “경

심의 그린 에 지 폴리스”라는 신도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으며, 신도

시는 울산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역설하 다.    

울산 혁신도시는 혁신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울

산의 미래가 될 것임

빛이 강할수록 그늘이 짙다. 근 화를 완성해 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도시가 

되었지만, 울산은 얼마 까지만 해도 공해라는 그늘을 숙명처럼 안아야 했다. 

울산의 도심을 흐르는 태화강은 반세기 사의 명암, 희망과 망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징 인 강이다. 욕을 압축한 태화강은 불과 4~5년 만 해도 죽음의 

강이었다. 

악취와 오물로 뒤덮이고 생명체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자기 부정의 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 태화강이 지 은 자연이 숨 쉬는 생명의 강으로 바 었다.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환경투자가 이루어졌고, 110만 평의 도심 생태공원을 만들었다. 

십리 숲을 배경으로 연어와 은어, 치와 수달이 서식하고, 국 최 의 바지락 

서식지가 되었다. 울산은 도심에서 철새와 자연의 진객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도

시가 되었다. 외형상의 변화만 본다면, 태화강의 오늘은 기 처럼 보인다. KBS에서 

방 했던 것처럼 ‘신화’이고 ‘창조’ 라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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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과 울산을 향한 그 찬사와 호평이 솔직히 싫지는 않지만, 울산에게 태화강

은 기 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며, 신화는 더욱 더 아니다. 단지 열정과 사랑이고, 희

망과 력이다. 그 열정과 사랑이 기 을 만들었고, 희망과 력이 신화를 만들었다.

근 화의 가장 짙은 그늘이 드리워진 태화강, 공해 도시라는 숙명마 도 희망으

로 바꾸어 놓은 힘을 가진 역동 인 도시가 울산이다. 울산은 그 과정에서 기업과 

시민, 지역사회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며, 신의 가치를 주목했고, 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는 경험을 축 했다.

마치 오염된 태화강을 되살려 낸 것처럼 신에는 양보와 인내, 참여와 과정이 

필요하다.

울산은 그런 신도시를 만들고 있다. 울산과 인연을 맺은 이 공공기 과 지역

사회, 시와 정부 등 신도시의 주체들이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고 함께 기 부터 다

져가고 있다.

울산은 근 화의 첫 삽을 뜬 우리나라 최 ㆍ최고의 산업도시이다. 2006년 단일 

도시로는 유례가 없는 550억불을 수출하고,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은 4만 달러에 

근 해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경제의 심이다.

최단 시간에 인구 백만의 도시로 성장한 경험, 산업화와 도시화의 그늘을 걷어 

내면서 새로운 희망을 쉼 없이 만드는 력을 가진 도시가 울산이다.

백리 경의 해안선과 백리 태화강의 유장함 속에 해발 1천 미터가 넘는 고산 령

(高山峻嶺)들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풍 이 함께 하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울산이다.

지 , 울산은 그 모든 자산 에서『경 심의 그린 에 지 폴리스』라는 신

도시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생명의 강으로 살아난 태화강이 한 에 들어오고,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바탕으로 

오토밸리와 정 화학 신단지, 울산 학교와 울산국립 학교가 동서로 연결되는

『울산 신도시』는 신의 창출과 확산을 한 최 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시는 꿈도 행복도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도시에서 미래 울산의 새로

운 희망을 보고 있다.

김 용 경북도지사는 신도시는 다음 세 의 미래를 한 일이며 우리 후손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이므로 지와 사명감을 가지

고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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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생각의 대변화에 따른 결과물이자, 균형발전을 향한 첫 걸음

유치원 아이들이 사람을 그리면 개는 머리카락을 까맣게 그린다고 한다. 머리

카락은 까맣다는 어른들의 념이 아이들에게 주입되었기 때문이다. 고정된 념을 

태워 없애야 새로운 생각이 생긴다. 거기서 창의가 시작된다. 신은 이처럼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다. 잡 를 보고 그 뿌리를 약 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신이고 경쟁력이다.  

면 으로 보면 국의 11.8%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8%, 100  기업 본사의 

90%, 공공기 의 85%, 융기 의 67%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분권은 공허한 외

침에 지나지 않는다. 국토공간의 활용과 국가자원의 배분을 놓고 보더라도 매우 비

효율 이다.

이러한 불균형, 비효율을 타 하기 해 균형발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1단계로 공공기  지방이 이 결정되고 신도시 건설을 한 특별법이 제

정되는 등 신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민들은 신도시에 거는 기 가 매우 크다. 신도시는 생각의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자, 균형발 을 향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우리 경북의 안동에서 민간부문 지방이 을 골자로 하는『2단계 균형

발 정책』발표가 있었다. 지역균형발 의회 공동의장으로서 정부의 방향에 

해 환 한다.

경북의 안동만 하더라도 격조 높은 선비문화, 맑은 낙동강, 수려한 산들이 잘 보

존되어 있다. 그러나 막상 집을 한 채 지으려 해도 온갖 규제로 손을  수가 없다. 

그만큼 지방의 권한이 없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공장 건설은 말할 필요도 없

을 것이다. 동해안도 마찬가지다. 

균형발 정책이 제 성과를 거두기 해서는 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폭 이양해

야 한다. 규제도 풀 수 있는 범  안에서 풀어줘야 한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등학생과 학생의 달리기 시합과 같다.

지방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 하는 것도 수도권은 슬림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은 지방 로 자생력을 갖추는, 이른바 -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추진력이다. 

아 리카 원의 강자인 코뿔소는 유 학 으로만 보면 살아남을 이유가 없다. 

큰 덩치에 둔한 움직임, 시력도 좋지 않아 10m 이상 떨어진 물체는 볼 수 없을 정

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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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각과 청각만은 매우 뛰어나 1km 이상 떨어진 동물도 험한지 아닌지 

단할 수 있다고 한다. 코뿔소는 냄새와 소리로 ‘ 험 동물’로 분류되면 무작정 돌격

하여 그 상을 멀리 쫓아 버린다고 한다. 코뿔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목표

의 철을 해 끝까지 어붙이는 강한 근성과 추진력 때문인 것이다.

신도시는 다음 세 의 미래를 하는 일이다. 우리 후손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사업이다. 그러한 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야 한다.

신도시 건설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코뿔소의 그것과 같이 강력하게 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균형발 의 첫 단추인 신도시 건설을 해 최선을 다하는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204 -

제 12 장 혁신도시 건설의 현재와 미래

1. 혁신도시 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혁신도시 착공 

정부는 2005년 6월 24일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계획’을 확정․발표

하 다.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계획’은 수도권 과  해소와 국토 균형발

을 도모하고 공공기 의 지방이 을 매로 지역 성장거 을 형성하기 해 수도권 

소재 175개 기 을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 하고, 행정 심복합도시로의 이 기

을 제외한 125개 지방이 기 을 수용하기 한 10개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

이다.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 공공기 을 수용하는 10개 신도시 건설을 

하여 시․도별 ‘ 신도시 입지선정’을 2005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도시별 특성을 

반 한 ‘ 신도시 기본구상’(2006년 10월)  ‘ 신도시 계획기 ’(2006년 11월)을 마

련하 다.

2007년 2월에는 「 신도시특별법」  동시행령을 제정․시행하여 신도시 건설

의 법 ․제도  기반을 구축하 으며, 2007년 4월 3일 제24차 국가균형발 원회에

서 해양경찰학교 등 11개 기 의 개별이  지역을 확정하 다. 

2007년 3월에서 4월 사이 3차례에 걸친 앙도시계획 원회  신도시 원회

의 심의를 거쳐 10개 신도시를 신도시특별법상 개발 정지구로 지정․고시하

다. 2007년 5월 7개 신도시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데 이어 8월까지 10개 신도

시의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마쳤다. 그리고 2007년 9월 12일 드디어 국 최 로 제

주 신도시(서귀포시)의 기공식을 거행했으며, 이어서 경북 신도시(김천 9.20), 경

남 신도시(진주 10.31), 주․ 남 신도시(나주 11.8) 등 모두 4개의 신도시가 

기공식 행사를 마치고 본격 인 도시개발에 들어갔다. 지 은 신도시로 이 하는 

기 들의 구체 인 이 로드맵이 될 ‘이 기 별 이 계획’을 수립 에 있다.  

신도시 기본구상, 신도시특별법의 내용, 신도시 개발 정지구 지정 등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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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기본구상>

기본구상의 성격

신도시 기본구상 방향은 신도시별로 마련할 기본구상과 개발  실시계획 등

에 용할 신도시 개발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와 

사업시행자는 ‘ 신도시 기본구상 방향’을 토 로 지역 여건에 합하고 다양한 개

성을 가진 지역별 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

신도시의 개발 목표는 특성 있는 지역발 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방의 

자립화 구축으로 국가균형발 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특성 있는 지역발전

◦ 특성화된 지역개발

   (지역별 특성(테마)형 도시개발)

◦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국가균형발전

◦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 연계

◦ 산․학․연․관 클러스터 형성

이러한 신도시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산․학․연․  연계를 통하여 신을 창출하

는 신거 도시이고,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이며, 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원도시이고, 학습과 창의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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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 을 선도하는

신거 도시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

구나 살고싶은

친환경 녹색도시

학습과 창의  교류가 활발한

교육․문화도시

21세기 

신도시

신도시 목표인구는 이 공공기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규모 등에 따라 차

이가 있는 을 감안할 때 2020년까지 2～5만 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규모는 목표인구 수용을 한 도시 개발 면 , 이 기  특수성, 신클러스터 소요

면 , 유보지 면 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융통성 있게 산정한다. 자족기능과 쾌

성을 추구하고 있는 국내 신도시 수  (1인당 부지면  (총면 /수용인구) 82.5㎡～

160㎡)을 감안할 때, 인구 2만 명의 경우 약 165만㎡～330만㎡, 인구 5만 명의 경우 

약 495만㎡～825만 ㎡ 규모로 나타난다. 

부문별 혁신도시 개발방향 

신도시의 심지구는 신주체들간 상호교류와 지식 창출 등 신활동의 추

 역할을 수행하고, 신주체들이 정보교환, 토론,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만남과 교

류의 공간으로서 업무+문화+휴식 등 복합기능을 유치한다.

건강한 삶의 터 인 친환경 주거지역은 심지구 주변에 입지하여 직주 근  주

거환경을 조성하고, 개성 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조성하며, 푸른 숲과 맑은 물

이 흐르는 자연친화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신도시를 우수한 교육환경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하여 창조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복합단지(School Complex)를 조성하며, 생활 착형 문화시설

을 확충하여 차별화된 문화․ 술 인 라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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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혁신도시내 학교복합단지(예시)

한 신도시는 편리한 교통체계와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하여 신 심지

구 순환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지향 인 도시교통체계를 형성한다. 이를 

해 보행자․사회  약자 등 인간존 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등 

최첨단 미래형 디지털 도시를 조성한다.

공원․녹지 등 오 스페이스를 조성하기 하여 풍부한 공원녹지 확보로 쾌 하고, 

원 인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며, 친수공간을 극 활용

한다. 

아름다운 도시경   안 한 도시 조성을 하여 수해,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 한 도시를 건설하고, 친환경 , 에 지 소비형 도시구조를 조성한다.

<혁신도시별 개발 기본구상 마련>

‘ 신도시별 개발 기본구상’은 2006년 10월 17일 경북 김천시청에서 열린 ‘ 신도

시건설 실행 략 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노무  통령을 

비롯하여 성경륭 국가균형발 원회 원장, 추병직 건설교통부장 , 박보생 김천

시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신도시별 건설계획과 건설 기본구상을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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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혁신도시건설 실행보고회 

신도시는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의 다양한 환경․문화  요소를 목하여 지역별 

테마를 가진 개성 있는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신도시는 이  공공기 과 유  

산․학․연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속 인 신 창출과 확산으로 지역성장을 견인

하는 지역 신거 으로 개발한다. 

한, 양질의 주거, 교육, 문화, 의료, 여가 등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춘 살기 좋

은 도시의 선도  모델로 개발한다. 이를 하여 신도시는 도시별 개발컨셉을 설

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하는데, 신도시별 개발 기본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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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혁신도시는 건강․생명․관광이 생동하는 Vitamin City로 조성

○ 이 기  특성에 따라 , 업, 의료

지원 련 기능군의 이 을 통한 신 

클러스터 조성

○ 신 창출  확산을 해 지구 심부 

간선도로변을 따라 커뮤니티 회랑 조성

○ 녹지축을 최 한 보존하면서 원주시 도

심내부 통행을 최 한 억제하도록 도심 

순환형 가로망 체계를 구축

충북혁신도시는 교육․문화의 Inno-Valley로 조성

○ 오창  오송 등의 지역 략산업과 연

계한 지역 산업네트워크의 허 -스포크

형 클러스터를 구축

○ 테마 체험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기

반 조성

○ 물과 녹지가 통합된 생태순환체계를 구

축하여 블루생태환경도시로 조성

전북혁신도시는 농업생명의 허브인 Agricon City로 조성

○ 농생명클러스터 구축의 발원지로 신

의 샘, 지식의 샘, 생명의 샘으로 개발

○ 다양한 농생명산업, 체험 과 연계

한 녹지축 조성

○ 상지내 석제, 오공제  조 천, 

원천과 인 한 기지제, 마산천을 연계

하는 Blue Network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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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혁신도시는 에너지와 생명의 도시인 Green-Energypia로 조성

○ 산․학․연․ 을 연계한 신클러스터

를 조성하고 배후 주거벨트로 집단화하

여 기능간 연계를 강화

○ 지구 심 인근에 인공호수공원을 조성, 

산재 수지와 연계한 수변네트워크 구

축

○ 자연경 과 어우러진 주거․문화 환경

을 조성

경북혁신도시는 KTX와 물이 흐르는 Inno-Valley City로 조성

○ 이 기  특성에 따라 도시형 오피스 

기능, 도로교통 기능, 농업기술 련 외

곽단지형으로 분류하여 심지구, 간선

도로 주변, 도시외곽 등 분산배치

○ KTX 김천역사  율곡천 주변 수변공

원을 활용한 지구 심 배치

○ 상지를 통하는 율곡천, 석정천, 지

석천을 심으로 친수형 생태하천 조성

경남혁신도시는 변화와 남강이 흐르는 Inno-River City로 조성

○ 도시 심부를 앙공원으로 조성, 교

류의 장소로 활용, 공원 서측으로 이

기 과 사이언스 크를 배치, 상평공단

과 연계성을 강화

○ 녹지축 형성  기존 습지 등을 보 하

여 생태환경도시를 조성

○ 자연지형을 이용한 테라스형 주택 등 

다양하고 친환경 인 주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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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는 국제 교류와 연수의 폴리스로 조성

○ 연수휴양․ 도시로서 제주형 환경생

태도시이자 국제교류의 심이며 교육

연수의 메카로 육성

○ 돌담과 방풍림 등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 하면서 특색 있는 보행자 네트워크

를 구축

부산혁신도시는 동북아 시대의 Asian Gateway Dynamic Busan으로 조성

○ 21세기 남부경제권의 추도시, 동북아 

문화․과학의 심도시로 육성

○ 이 기 의 기능에 따라 해양수산 클러

스터, 화 상 클러스터, 융 클러스

터로 조성

○ 3개 클러스터 지구별 특성을 고려, 랜드

마크  건축을 통한 통합개발 등 추진

대구혁신도시는 지식을 창조하는 Brain City로 조성

○ 통  교육학문 심지로서의 상 강

화, 인근 지역내 학간 학술교류 진

○ 우수한 자연 여건과 풍부한 고 인력을 

바탕으로 지식을 창조하는 인 시티

이자 학원 심의 Edu-city로서 동남권

의 교육 심도시로 육성

○ 숲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친화형 

Eco-city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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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경관 중심의 Green Energy 폴리스로

○ 이 기 을 단지 앙에 배치하여 좌우

에 2개의 생활권을 형성하도록 하여 선

형 모양의 입지 한계를 극복

○ 보행, 정보, 교류가 함께 조화된 녹색의 

보행거리인 그린 에비뉴로 재탄생

○ 경  심 에 지 약형 도시로 개발

<혁신도시지원특별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법적기반 완비

2006년 9월 4일 정부가 제출하여 건설교통 원회에 회부한 공공기  지방이 에 

따른 신도시 건설  지원에 한 특별법안과, 2006년 11월 30일 이인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그 해 12월 4일 건설교통 원회에 회부한 공공기  지방이 에 따

른 신도시 건설  지원에 한 특별법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건

설교통 원회에서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다. 이후 2007년 1월 11일 ‘공공기  지방이 에 따른 

신도시 건설  지원에 한 특별법’(이하 “ 신도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 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2월 6일 국

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12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신도시 건설을 한 법 기

반을 완비하 다.

이 법률은 수도권 과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 을 도모하기 하여 수도권

에서 지방으로 이 하는 공공기 을 수용하는 신도시의 개발 차, 신도시 건설

을 한 지원사항, 신도시 원회의 설치  신도시건설특별회계 등에 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 의 지방이 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를 효율 으로 조성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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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과 이전지원계획 수립

이 하는 공공기 별로 지방이 을 한 이 규모, 이 비용의 조달 방안 등에 

한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소 부처 장의 검토·조정  국가균형발

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 의 승인을 얻도록 하 다. 이를 통해 지방이 의 

실천성을 확보하여 공공기  이 계획 기간 내 지방이 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지

역균형발 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 다. 

공공기 이 이 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 의 의견을 들어 이 지원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신도시를 유치할 때 제시한 지원사항 등을 법 으로 구체화

하여 지방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이 공공기 의 자발 인 이 을 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의 개발 

건설교통부 장 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정제안을 받거나 직  신도시개발 

정지구를 지정한 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 의 승인을 얻어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건설교통부장 은 신도시개발 정지구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계 앙행정기 의 

장과의 의와 신도시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산·학·연· 이 유기 으로 

력하고, 살고 싶은 신도시 건설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 다

혁신도시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도시에 한 기본정책  요사항 심의

를 한 문 원회의 필요성이 두하면서 건설교통부에 신도시 원회를 설치

하 다. 그리고 각 시도에는 지역 략산업과 연계한 신여건 조성과 신도시의 

지속  리 등을 하여 신도시 리 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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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혁신도시위원회와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분 신도시 원회 신도시 리 원회

구성

원장 2인(건교부장 ·민간

원 공동), 정부 원( 계 앙행

정기 의 차 , 시·도 부시장·

지사 등)  민간 원( 문가)

등 20인 이상 30인 이내

원장 2인(시·도지사, 민간 원 공동), 

건교부·지자체 계 공무원, 문가 등 

20인(공동 신도시 30인) 이내

심의사항

신도시 기본정책  제도에 

한 사항, 신도시 지정·변경 

 해제에 한 사항, 신도

시 기본구상, 개발·실시계획에 

한 사항 등

신도시의 산·학·연·  동 계획에 

한 사항, 기업유치에 한 사항 등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공공기  지방이 을 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한 안정  재원확보를 해 국가

소유 종 부동산의 매각  등을 재원으로 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 다. 

이 재원으로 신도시의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 공공기 의 이 비용 등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도시건설 지원에 필요한 산을 별도 리할 수 있도록 

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항목을 법정화 하 다.

<표 12-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구분 내용

세  입
국가소유 종 부동산 매각 ·사용료,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

계 등의 입 , 차입  등

세  출
이 공공기 의 청사신축비 등 이 비용 지원, 신도시 조성

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한 지원 등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이 공공기 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 부동산에 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

설교통부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 은 종 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

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 공공기 의 장이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공사  한주

택공사에게 종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 다. 그리고  매입기 은 그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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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이 공공기 의 원활한 이 비용의 조달과 종 부동산의 

효율 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전공공기관 및 직원 등에 대한 지원

이 공공기 에 하여는 사옥신축비 등 이 비용의 지원  융자, 소속 이주직

원용 주택 건설을 한 공공택지의 우선  공 , 국․공유지의 임 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공공기  소속의 이주직원에게는 이 공공기 이 이사비용  

이 수당의 지  등의 지원 책을 수립․시행하게 하 다. 한 이주직원에 하여 

주택  임 주택의 우선 공   주택구입자  등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 공

공기   이주직원에 한 지원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   그 소속 

직원의 지방이 에 따른 제반 부담을 최소화 하 다.

혁신도시 개발․운용의 성과 공유

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는 이 공공기 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부 는 일부

를 할 역시  도로 출할 수 있도록 하 다.  해당 역시  도는 입된 

지방세액과 출연  등으로 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 을 한 기 을 설치․운
할 수 있도록 하여 신도시 입지선정과정에서 신도시 유치에 탈락한 기 자치단

체를 한 성과공유방안을 마련하 다. 이에 따라 신도시 개발로 인한 효과를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기 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어 지역 내 균형 발 을 

실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지원특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이전공공기관의 범위

이 공공기 은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으로 이 하는 공공기 으로 정의하여 지방이 이 결정된 기 이 이법의 용을 받도

록 규정하 다. 다만,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국가 소속기 의 경우는 행정 심

복합도시특별법의 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의 이 공공기 에서는 제외하 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법에서 국가기   지방자치단체, 통령령

이 정하는 정부투자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규정하고, 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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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 에는 도시개발에 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토지공사

와 한주택공사를 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신도시 개발

을 가능하도록 하 다, 다만 한국도로공사는 이 지역인 경북 신도시사업에 한하

여 지분참여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지 를 부여하 다.

기반시설의 설치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는 도로  철

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 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

경기 시설로 명확히 하여 실질 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 다. 한, 구체 인 지

원규모  방법 등에 해서는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신도시 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 이 결정하도록 하여 지원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 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신도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서 정

한 용도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용지 등은 추첨의 방법이 가능하게 하 다.

이 공공기 의 사무소 용지, 공공청사용지․학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방공

기업에 한 주택건설용지, 국민임 주택의 건설을 해 국민임 주택 사업시행자

에게 토지를 공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 할 수 있도록 하 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사업시행자가 신도시개발 정지구 안의 토지 등의 매수 을 지 하기 하

여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차․방법  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토

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분양토지의 50%를 

과하지 않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시의 융기 의 리  

부동산 수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하도록 하 다. 따라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이 활성화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 조달을 가능하게 하 다.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등

건설교통부장 이 이 공공기 의 종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정부투자

기 과 구체 인 매입 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종 부동산이 처리계획에

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않거나 이 공공기 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 건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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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부장 이 종 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 을 한국토지공사와 

한주택공사로 정하 다. 매입기 은 매입한 종 부동산에 한 리방안을 수립․시
행하고,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설교통부장 과 의하여 처분계획을 수립․시행

토록 하 다.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이 공공기 의 장이 수립하는 이주직원에 한 지원 책의 내용에 이사비용  

한시 인 이주수당의 지 , 자녀 학자  지원에 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

공공기  소속 직원의 지방이 에 따른 제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 다.

<지원특별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이 공공기   그 소속직원에 

한 이 지원계획의 수립기  등의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역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이 지원계획에 이 비용 지원에 한 사항, 정주여

건 조성에 한 사항, 지역주민과의 화합  융화를 한 지원에 한 사항 등을 포

함하도록 한다. 이 공공기 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짐으

로써 공공기 의 지방이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조성원가의 공시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 하려는 때에는 조성원가를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공시항목과 산정기 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항

목을 용지비, 조성비, 직 인건비, 이주 책비, 매비, 일반 리비, 그밖에 건설교통

부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구체  산정기 을 정하 다. 즉, 사업

시행자의 조성토지 조성원가 항목  산정기 을 정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정하고 

투명한 공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10개 모든 혁신도시의 지구지정 완료>

2007년 3월 7일 제1회 신도시 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김천, 강원 원주 등 6개 

신도시개발 정지구 지정(안)에 한 심의를 마치고, 3월 19일 이를 고시하 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정지구  5개 신도시는 ‘택지개발 진법’에 의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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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설교통부장 이 지구지정을 완료하 으나, 2007년 2월 12일부터 ‘ 신도시지

원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 법에 근거하여 지구지정․고시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다만, 부산 신도시( 연지구 등 4개지구)  연지구는 소규모 개발지(169천㎡)이

므로 부산시에서 직  계부처 의  주민공람 공고(2006년 11월 15일)를 거쳐 

택지개발 정지구 지정(2007년 2월 7일) 후 지구지정․고시를 다시 하게 되었다.

이어서 2007년 4월 6일 제2회 신도시 원회( 원장 건설교통부장 )를 개최하

여 북 주·완주, 구 신서 등 5개 신도시개발 정지구 지정(안)에 하여 심

의․의결하 으며, 4월 13일 이를 보에 고시하 다. 

지난 3월 7일 제1회 신도시 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경북, 강원, 주· 남, 

충북, 경남, 부산( 연지구)도시 개발 정지구가 지정․고시한 이후 이번에 5개 신

도시 개발 정지구를 지정․고시하여 국 10개 신도시에 한 개발 정지구 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하 다. 한 07. 8. 27 제5회 신도시 원회에서 북과 부산 동

삼․센텀지구의 개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10개 신도시의 개발계획승인도 완료하

다. 앞으로는 신도시 신도시개발사업에 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해 나갈 계

획이다.

‘ 신도시지원특별법’에 따른 개발 정지구로 지정․고시되면 ‘공익사업을 한 토

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보상 차 착수가 가능하다. 재는 신도시 개발 정지구에 한 보상이 

진행 이다. 토지보상율이 높은 제주 신도시는 국에서 처음으로 2007년 9월12일 

통령과 국가균형발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으며, 경북, 경남에 

이어 2007년 11월 8일에는 주․ 남 신도시가 네 번째로 착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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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혁신도시 지구지정 현황

신도시

지구명

택지개발

지구고시일
면 사업시행자

경북 김천 2006.10.30  3,477천㎡(105만평) 한국토지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강원 원주 2006.10.30  3,639천㎡(110만평)  한국토지공사, 원주시

주‧ 남 공동

(나주) 
2006.11.23  7,295천㎡(221만평)

한국토지공사, 주 역시도시공사

남개발공사

충북 음성‧진천 2006.10.30  6,914천㎡(209만평) 한주택공사

경남 진주 2006.10.30  4,172천㎡(126만평) 한주택공사, 진주시

북 주·완주 2006.10.30 9,260천㎡(280만평) 한국토지공사

구 신서 2005.3.25 4,216천㎡(127.5만평) 〃

울산 우정 2005.5.30 2,797천㎡(84.6만평) 〃

제주 서귀포 2007.4.16 1,142천㎡(34.5만평) 한주택공사

부산 동삼 2007.4 616천㎡(18.6만평) 부산도시공사

      문 2007.4 113천㎡(3.4만평) 〃

      센텀 2007.4 61천㎡(1.8만평) 〃

      연 2007.2.7  169천㎡(5만평) 〃

 총계(10개지구)  43,891천㎡(1,327만평)

2. 혁신도시 건설의 향후 과제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은 도시인 라 구축에서 완 한 성장거 으

로 정착하기까지 10~30년이 걸리는 규모 장기 과제이다. 따라서 참여정부 임기 

내에는 이러한 장기 계획이 계획 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기반을 

다지고 지구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착공할 계획이다.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 건설의 주요 추진과제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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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기반구축(‘06)

 ․지원특별법 제정, 특별회계 설치

 ․이 지원방안 련 법령 정비

 

◈ 추진체계 구축(‘06)

 ․ 신도시 원회 등 구성

◈ 이 기 -지역 력체계 구축(‘06～)

 ․겸임교수 ․인턴쉽 ․공동연구개발 ․장학        

지  등 조기 추진

◈ 개발계획 수립(‘06～’07)

 ․기본구상 마련, 지구지정, 용지보상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참 여 정 부

◈ 신도시 건설(‘08～’12)

 ․부지조성  사옥건축

 ․건설과정 검  리

 

◈ 종 부지 매각  활용(‘08～)

 

◈ 공공기  이 (‘12까지)

 ․선도기  등 조기이  추진

 

◈ 지역산업과 연계발  본격 추진(‘10～)

 ․유 기업 유치, 연 산업 육성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참 여 정 부이 후

<혁신도시 건설의 체계적 관리>

신도시는 기존의 신도시 건설과 달리 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성장․ 리단계까지 체계 으로 리해야 할 과제이다. 계획수립단계에서 정부

는 신도시가 당  구상 로 사이언스 크, 첨단산업도시, 친환경 원도시, 교육․
문화도시의 성격을 갖는 도시로 설계할 계획이다. 신도시의 성공  건설과 리

를 해 건설교통부에 ‘ 신도시 원회’, 시․도에 ‘ 신도시 리 원회’를 설치하여 

신도시 건설  리에 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한 신도시별로 문 리

자(Master Planner)를 두어 건설과정의  단계를 리함으로써 신도시가 그 지

역 최고의 명품도시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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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 교 부
(공공기 지방이

추진단)

혁신도시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혁신도시자문위원회

국토연구원
(도시 신지원센터)

해외전문가 자문단

MP Board 사업
시행자

시․도
(추진단)

신도시 리 원회

신도시건설자문 원회

공공기 지방이 추진 의회

상호
력
계

도 시
계 획 환경 교 통

 

총괄팀 건설팀 투 자
유치팀

시․군
(지원단)

<그림 12-3> 혁신도시 건설 관리체계

<혁신도시 건설단계별 전략적 관리> 

신도시는 건설단계별로 세부 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신도시 건

설에 한 세부추진일정과 건설단계별 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용역수행자 등이 기본취지에 합하게 추진하

도록 원칙과 기 을 제시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도별 신도시 

기본구상 용역 수행시 워크 과 합동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진간 사업추진의 기

본방향을 공유하도록 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인구 도․녹지율 등 ‘건설계획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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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06년 하반기)하여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용함으로써 고품격 친환경 도시

로 개발을 추진할 정이다.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 

신도시특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각 이 공공기 에서는 구체

인 지방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7년 3월 28

일 이 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 고, 지방이  공공기 에서는 지방이 계획에 이

의 규모  범 , 이 시기, 이 비용 산정  조달방안, 이 직원 지원 책 등을 

담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 수립>

신도시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 해 오는 공공기 에 한 지원

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의 지원방안과 함께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 기 에 한 종합 인 지원책을 마련할 정이다. 지자체의 이 지원계획에는 

사무소 건축비 등 이 비용 일부 지원,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조성, 기존 주민

과의 화합  융화 지원,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 공 ,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유 기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을 정이다.

<산․학․연 유치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구축방안 마련> 

이  공공기 과 지역의 특화산업을 유기 으로 연계시켜 그 지역의 성장동력으

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하여 신도시 내 이  공공기  부지 인

근에 산․학․연 클러스터 지구를 조성하여 상호 공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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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과 지역 학․연구소간 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전기관과 지역의 협력체계 조기 구축>

이  공공기 과 지역이 상호 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공공기  이 이 완료되는 시 에서 신도시가 완 한 략산업 성장의 거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그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를 해 이 기 과 지역 학이 상호 력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 과 지역 학이 공동 심사항에 한 공동연구, 우수학생에 한 장학  지

, 인턴쉽, 졸업자 우선 채용 등을 추진하고, 지역 학이 공공기 의 우수한 인력

을 그 학의 겸임교수로 활용하는 등 이 기 과 지역 학간 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지역과 공공기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구축을 해 이 기  종사자와 그 가족들

을 지역의 축제 등에 청하여 지역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사업도 추진 에 있다. 

한, 토지공사․주택공사 등 선도기 과 여건이 성숙한 지역은 지방이 을 우선 으

로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부동산 처리 및 활용방안 마련>

지방이 계획에 따라 이 비용 충당과 계획 인 도시공간구조 리를 하여 합

리 인 종 부동산 처리  활용방안을 수립 이다. 이 비용 충당 등을 하여 종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에 매각하고, 일반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는 토공․주공이 일  매

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도권 체의 역 ․거시 인 차원에서 지자체와 의하여 종 부동산 

활용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녹지

지역, 비도시지역은 지자체와 의하여 공 개발 는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활

용할 정이다.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지속 추진>

재 신도시 후보지에 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하여 신도시 건설 정지 

 주변지역에 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을 지정하 으며, 필요시 건축제한 는 

개발행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 하기 해 투기 책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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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가동하고, 부당한 보상비 청구가 없도록 장 리 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시각에 따르면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균형발 정책에 따른 토지보상

비의 향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부발표에 의하면 국가균형발

정책 추진을 해 지출한 보상비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직  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57조 9천억 원이 토지보상비로 지출되었으나 

이는 통상 인 사회간 자본, 주택, 국방시설을 한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균

형발  시책은 부분 계획을 수립하는 인데 유일하게 행복도시 건설을 한 토

지보상비(3조 1천억 원)만 지출하 다. 이는 연간 수도권 부동산 거래 액(’06년 276

조원, 건교부 조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신도시/기업도시 건설을 

한 토지보상을 시작할 것인데,  보상 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토보상제, 수용과 환지를 혼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단계 균형발 정책을 계획 로 추진하고 공공기  지방이 과 신도시 건설의 

효과가 가시화되면, 수도권의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수도권의 흡인력은 

완화될 것이다. 이 게 되면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면서 수도권

의 인구집 이 완화되고 부동산 시장도 장기 으로 안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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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추진내용

‘02.12 ․노무  통령후보 ‘공공기  지방이 ’ 추진 공약

‘03.4.7 ․국가균형발 원회규정( 통령령 제정)

‘03.6.12 ․“국가균형발 을 한 구구상”발표(공공기  지방이  방침 천명)

‘03.9.3 ․제도개선 문 원회 제8차회의 개최

‘03.10.1 ․제도개선 문 원회 제9차회의 개최

‘03.10.23 ․균형  본회의에서 공공기  이 추진방안 논의

‘03.11.5 ․제도개선 문 원회 제10차회의 개최

‘03.11.26 ․국정과제회의에서 공공기  이 추진방안 논의

‘03.12.3 ․제도개선 문 원회 제11차회의 개최

‘03.12.29 ․국가균형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04.1.16 ․국가균형발 특별법 공포

‘04.2~3 ․수도권 소재 공공기  황 조사

‘04.5 ․공공기  지방이 과 련하여 시․도 의견조사

‘04.5.6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1차회의 개최

‘04.5.13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2차회의 개최

‘04.5.20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3차회의 개최

‘04.6.1 ․국무회의에 ‘공공기  지방이  방안’ 보고

‘04.6.2 ․이 상기  직원 상 설명회 개최

‘04.6.3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4차회의 개최

‘04.8.20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5차회의 개최

‘04.8.23 ․균형  본 회의에서 공공기  이 방안 논의

‘04.8.31 ․공공기  지방이  추진 로드맵 발표

‘04.9.10 ․제주도 정책설명회 개최

‘04.9.14 ․강원도 정책설명회 개최

‘04.10.6 ․부산․울산․경남지역 정책설명회 개최

‘04.10.14 ․ 구․경북지역 정책설명회 개최

<부록 1> 주요 추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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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추진내용

‘04.10.21 ․헌법재 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 결정

‘04.10.28 ․ 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04.11.12 ․ 신도시 심포지움 개최 (부산 BEXCO)

'04.11.26 ․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04.12.9 ․강원지역 국가균형발  정책설명회 개최

‘04.12.14 ․ 북지역 국가균형발  정책설명회 개최

‘04.12.17 ․ 주․ 남․제주지역 국가균형발  정책설명회 개최

‘04.12.21 ․ 구․경북지역 국가균형발  정책설명회 개최

‘04.12.23 ․경남지역 국가균형발  정책설명회 개최

‘04.12.28 ․부산․울산지역 국가균형발  정책설명회 개최

‘05.1.5 ․국회 신행정수도후속 책특 에 공공기 이  추진 황 보고

‘05.2.24 ․국회특  지역균형발 소 에 공공기 이  추진 황 보고

‘05.3.2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05.3.8 ․국무회의에 공공기  이 방안 보고

‘05.3.30 ․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05.4.4~1

1
․수도권 소재 공공기  황 보완 조사

‘05.4 ․각 부처별로 공공기  직원 상 설명회 개최

‘05.4.29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제6차회의 개최

‘05.5.2 ․국회 건교 에 공공기  지방이 방안 보고

‘05.5.9 ․국가균형발 정책 심포지움 개최

‘05.5.16 ․시․도 행정부지사 회의 개최

‘05.5.21 ․시․도 기획 리실장 회의 개최

‘05.5.24 ․균형  본회의에서 공공기  이 방안 논의

‘05.5.25 ․국회 건교 에 공공기  이 방안 보고

‘05.5.25 ․이 상기  명단 발표

‘05.5.27 ․정부-시․도간 공공기  지방이  기본 약 체결

‘05.5.27 ․공공기  지방이  방안에 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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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추진내용

‘05.6.13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제7차회의 개최

‘05.6.15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제8차회의 개최

‘05.6.21 ․공공노련과 노․정 약 체결

‘05.6.21 ․ 국 융산업노조와 노․정 약 체결

‘05.6.22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제9차회의 개최

‘05.6.23 ․공공연맹과 노․정 약 체결

‘05.6.23 ․균형  본회의에서 공공기  지방이 계획(안) 심의 

‘05.6.24 ․국무회의에서 공공기  지방이 계획(안) 심의

‘05.6.28 ․국회 건교 에 공공기  지방이 계획 보고

‘05.6.30 ․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이 계획 수용 합의)

‘05.7.11 ․ 보에 공공기  지방이 계획 고시

‘05.7.25 ․ 신도시건설지원 의회 구성

‘05.7.25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제10차회의 개최

‘05.7.27 ․균형  본 회의에서 신도시입지선정지침(안) 심의

‘05.8 ․시․도별로 이행기본 약 체결

‘05.8~12 ․ 신도시입지선정 원회 구성  입지선정

‘05.10.5 ․정부-시․도지사간 고 정책 의회 개최

‘06.2.21 ․ 신도시건설보고회 개최 ( 주)

‘06.3.15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 제11차회의 개최

‘06.3.16 ․ 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 입법 고

‘06.4.4 ․ 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련 계부처회의 개최

‘06.4.10 ․ 신도시 기본구상 수립방향 발표

‘06.6.8 ․ 신도시 기본구상(안) 간보고  합동토론회 개최

‘06.8.9 ․ 신도시 자문회의 개최

‘06.8.17 ․제3차 노정 의회 개최

‘06.9.19 ․ 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 건교  공청회 개최

‘06.9.28 ․ 신도시 기본구상(안)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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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추진내용

‘06.10.2 ․제1차 신도시건설 추진 검단 회의 개최

‘06.10.17 ․ 신도시 건설 실행 략 보고회 개최(김천)

‘06.10.18 ․제6차 노정실무 의회 개최

‘06.10.24 ․ 신도시건설 련 계기  회의 개최

‘06.11.29 ․제7차 노정실무 의회 개최

‘06.12.8 ․제2차 신도시건설 추진 검단 회의 개최

‘06.12.20 ․제8차 노정실무 의회 개최

‘06.12.22 ․ 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07.1.22 ․ 신도시건설 련 시도간담회 개최

‘07.1.23 ․ 신도시 개발계획(안) 균형 원장 보고

‘07.1.30 ․제3차 신도시건설 추진 검단 회의 개최

‘07.2.12 ․ 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

‘07.3.7 ․제1회 신도시 원회 개최

‘07.3.27 ․이 공공기  지방이 계획 수립지침 제정

‘07.3.28 ․행복도시  개별이  공공기  이 지원계획 련 회의 개최

‘07.3.30 ․제9차 노정실무 의회 개최

’07.3.30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건설 특별 원회 제12차회의 개최

‘07.4.2 ․ 주․ 남 공동 신도시 련 조정회의 개최

'07.4.3 ․국가균형발 원회 제24차 회의 개최

‘07.4.6 ․제2회 신도시 원회 개최

‘07.4.11 ․ 국 신도시 의회 간담회 개최

‘07.4.16 ․10개 신도시 지구지정․고시 완료

’07.4.22 ․공공기  이  정부 책반 제29차 회의 개최

‘07.5.11 ․공공기  지방이  련 “범정부 T/F 의체” 1차 회의 개최

‘07.5.16 ․제10차 노정실무 의회 개최

‘07.5.23 ․제3회 신도시 원회 개최

’07.5.31 ․7개 신도시(울산, 주․ 남, 경북, 충북, 강원, 구, 경남)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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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추진내용

승인․고시

’07.6.1 ․공공기  지방이  T/F 회의 개최

’07.6.7 ․제3차 신도시 보상 략회의 개최

’07.6.13 ․한노총 공공연맹 정책간담회 개최

’07.6.26 ․제2회 신도시 소 원회 개최

’07.7.10 ․제30차 공공기  지방이  정부 책반회의 개최

’07.7.16 ․제주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고시

’07.7.18 ․공공기  지방이 과 지역발 에 한 국제세미나

’07.7.27 ․제2차 국 신도시 의회 간담회 개최

’07.8.13 ․민노총 공공운수연맹노조와의 간담회 개최

’07.8.22 ․한노총 공공연맹․ 융노조와의 간담회 개최

’07.8.27

․제5회 신도시 원회

  - 북, 부산 동삼․센텀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

  - 울산, 경북, 제주, 구 신도시 실시계획 승인  

’07.9.12 ․제주 신도시 기공식

’07.9.20 ․경북 신도시 기공식

’07.10.31 ․경남 신도시 기공식

’07.11.8 ․ 주․ 남 신도시 기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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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가균형발 을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안

2003. 11. 2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  설  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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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 지난 40여년간 정부의 각종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국인구 47%, 공

공기  80%, 100  기업본사 91%가 집

 ○ 수도권 과 이 심각한 상태에서 IMF이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지방산업기

반 약화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

    ※ 수도권 유입인구: 9천명(‘98년)→15만명(’00년)→21만명(‘02년)

 ○ 이에 따라 수도권은 사회  비용이 증하여 국가 체의 경쟁력이 하되는 한

편, 지방은 성장에 지가 고갈

□ 수도권 과  해소를 하여는 “민간기업”과 “공공기 ” 등  블랙홀(Blackhole)역

할을 하는 추기능의 지방 분산이 필수

 ○ 시장원리의 용을 받는 민간 기업 등은 이 에 소극 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의지가 작용하는 공공부문의 이 이 시

 ○ 앙행정기능 분산을 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   이 이 병행될 경우 수

도권 과 은 폭 해소 가능

   ※ 공공기   이 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연간평균인구의  3배인 65만

명(국토연구원)～6배인 120만명(안양 ) 감소 상

 ○ 수도권 과 이 해소되어야만 수도권 경제의 질  신을  통한 동북아 경제

심 략 등의 효율  추진이 가능 

□ 한 공공기 의 지방이 은 지방의 고용증가, 지역 신  체계(RIS) 구축 등 지역

경제 성장잠재력 강화에 크게 기여

 ○ 수도권 공공기 (62천명)의 60%가 이 할 경우 지방의 고용증가 153천명, 연간 

생산유발액 11조원, 연간 부가가치유발액 4.6조원으로 추정(국토연구원)

   ※ 정부투자기 ․출자기 이 이 시 시․군․구의  재정수입이 폭 증가(‘02년 

주민세: 한  1,153억원, 토공 129억원, 농업기반공사 9억원)

  ○ 그동안 한계를 보 던 민간기업 등의 지방이 을 유도  하는 매역할을 하여 

지방 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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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연구기  이 시 지방 학의 연구능력 향상과 함께  산․학․연 동에 

의한 지역 신체계(RIS) 구축에 기여

   ※ 지역 벤처 창업의 35%가 덕연구단지내 연구기  출신

□ 아울러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입지에 따른 타지역의 격차․소외감 해소에 기여하

여 신행정수도 건설의 추진력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신행정수도의 추진력 강화)

자립형 지방화 수도권 경쟁력 증진

지역별 특성화 발전
(지방분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동북아경제중심)

수도권 과밀해소 및 인구 안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행정수도 건설)

2. 기존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평가

 1) 국내 이전사례

□ 경제성장에 따른 수도권 집 문제를 완화하기 하여 ‘64년 “ 도시인구집 방지

책”부터 ’97년 “2차 수도권정비계획”까지 14차에 걸쳐 공공기  지방이 계획을 

수립

□ 부분 미실행 되었으나, ‘73년․’80년․‘90년에 수립한 3차례의 계획은 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집행되어 60개 기 이 지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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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
이 계획 이

실선정기 상기 이 지역

1차계획

(‘73년)

서울인구분산

( 통령지시)

 이  용이,

 이 비용 

46개

(23개 정부기 ,

 23개 국 기업)

 수도권,

 울산 등 

40개

(20개)

2차계획

(‘80년)

수도권 문제

해결

(총리지시)

 이  용이,

 인구흡인

 효과 多

14개

(13개 정부기 ,

 토지개발공사)

 과천,

 천안,

  등

10개

(3개)

3차계획

(‘90년)

지역균형발

( 통령지시)
 청단 기 10개  10개

 ※ (  )은 수도권으로 이 한 기 수

□ 이와는 별도로 덕연구단지를 조성(‘73～’92)하여 15개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

,  7개 정부기  등 22개 기  입주

 2) 외국 이전사례

□ 랑스

 ○ 리집 해소를 하여 ‘55년 “지방분권 원회”를 설치하고, ’60～’90년까지 약 

25,000명을 낙후지역으로 이

 ○ ’91～‘03년까지 국토개발장 회의 주 으로 7차에 걸쳐 공공기  이 계획을 수

립하고, ‘03.6월까지 약 270개 기 (34,000명)을 8개 지역 심도시와 낙후지역에 

분산

   ※ 리권 인구증가 추세: ‘80년  628천명 → ’90년  315천명으로 감소

□ 일본

 ○ 동경권 과 해소를 하여 ’88. 1 각료회의에서 공공기  이 방침을 결정하고, 

수상실에 “국가기  등의 이 추진연락회”를 설치

 ○ ‘02년까지 40개 국가기 , 19개 공공법인이 이 을 완료하 고, 연구기 은 쓰꾸

바ㆍ 서연구단지에 집단이

□ 국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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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 과 해소와 낙후지역 활성화, 행정개 의 일환으로  ‘80년 에 보험사회보

장부 등 16개 기 , 40,900명 이

 ○ 스톡홀름의 인구집  억제와 지방균형발 을 하여 ‘70년 에 인구10만이상의 

17개 도시에 11,000명 이  

 3) 이전사례 평가

□ 국토가 좁고 수도권의 과 이 상 으로 심각한 국가는  공공기  지방이 을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채택

□ 공공기  지방이 은 이해 당사자가 많고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 는 범정부  추진이 필요

 ○ 랑스는 “10년간 3만명을 이 ”한다는 장기 목표 아래   정기 으로 이 기

을 선정하고, 「국토개발장 회의」, 「국가균형발 추진단(DATAR)」 등에서 

총  조정

 ○ 일본은「다극분산형국토형성 진법」을 제정하고, 수상실에 「국가기  등의 이

추진연락회」를 설치․운

□ 부분의 국가에서 이 업무집행은 산하기 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소  부처 

책임하에 추진

□ 지역발 과 종사자의 지방정착 측면에서 개별이 보다는  기능별 집단이 이 효

과  

□ 이 종사자의 반발을 이기 하여 부분의 국가가 지방근무수당․주택수당 지

, 배우자  이 곤란직원에 한 취업 알선 등 다양하고 종합 인 지원을 시행

   ※ 랑스는 미혼자 1,800만원～자녀2명가정 2,600만원의 이주보조 을 지 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자녀학교, 주택문제 해결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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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이전추진방안

추진원칙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특성화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추진원칙」을 설정

 ① 지방이 효과 극 화  형평성을 확보하기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
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 을 이

  ○지역특성화발 에 기여하도록 유사기능(Cluster)별로 집단화이

 ②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부처별 책임하에 공공기     지방이 을 조기 
추진

  ○ 원칙 으로 2004년과 2005년에 모두 이 작업을 시작하여, 신행정   수도 입주
개시연도인 2012년 이 까지 이 을 완료

 
 ③ 이 기 과 직원 스스로가 이 이 바람직하다는 단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

고 종합 인 지원 책을 마련

  ○ 실행계획수립시 이 기 ․노조․직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구       분 종    개     선

목       표 수도권 인구 분산 수도권 과 해소+지역특성화 발

계획의 근거 통령(총리) 지시 국가균형발 특별법

이 방식 하향식 참여식

이 기 한정 포

이 지역 수도권  충청권 비수도권

이 방식 기 별 개별이 기능별 집단이

1) 이전대상기관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 유발시설에 해당하는 공공기 은 정부소속기 ․투

자기 ․연구기  등 245개(62천명)

기 유형 기 수 기            명

소속기 90
 외교안보연구원, 앙공무원교육원, 경찰종합학교, 해외

 홍보원, 무역 원회, 남북회담사무국 등

투자기 20  한국 력, 석유공사, KOTRA,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연구기 41
 KDI, KIST, KAIST, 에 지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해양

연구원, 산업기술연구원, 행정연구원 등 

출연기 42 국민연 리공단, 교통안 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출자기 14
 KBS,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 , 한주택보증,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공법인 38  증권거래소, 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인공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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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기능 유지와 지방이 효과 극 화 등을 감안하여  「5개 기 」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수도권에 잔류

 ① 地 緣 性: 수도권 할 등 입지고정성이 강한 기 (국립 충원, 인천국제공항공

사 등)

 ② 機關性格 : 사실상 민간기 으로 이  강제가 곤란한 기 (제일은행, 한국투신 

등)     

 ③ 移轉費用 : 이 시 통상수 을 크게 과하는 재투자 는 사회  비용이 발생

하는 기 (경찰병원 등))

 ④ 東北亞中心機能 :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융․방송기능(산업은행, 수출입은행, 

KBS 등)

 ⑤ 수도권 落後地域소재 기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 등)  

□「5개 기 」에 의한 분석결과, 170개～180개 기 이 이  가능

 ○ 일부 이견이 있는 기 에 하여 부처 의를 거쳐 연말  까지 이 상기 을 

확정하고, 의무 으로 지방이

체 수도권 잔류기 이 가능기

245개 최소 65개～최  75개 최소 170개～최  180개

(62천명) (24천명～28천명) (34천명～38천명)

< 수도권 잔류기   >

地緣性

과학기술정보원(지사), 기 과학지원연구원(지사), 생산기술 연구원(지사), 기연구원(지

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사), 한국과학기술원(테크노경 학원), 국립 충원, 쟁기

념사업회, 앙119구조 , 서울과학 , 국립수목원, 지역난방공사, 앙 리소, 항공

기상 , 산림항공 리소, 항공교통 제소, 항공사고조사 원회, 항공안 본부, 인천국제

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외국인보호소 등

民間性格 증권업 회, 한투신, 한국투신, 제일은행, 학교육 의회, 문 학교육 의회, 한염

업조합, 정보통신기술 회, 별정우체국연합회 등

移轉費用
경찰병원, 원자력병원,국립서울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의료원, 국립재활원, 환경연구원, 

자원재생공사, 환경 리공단, 국사편찬 원회 등

東北亞 中心
융감독원, 보험공사, 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KBS, 

EBS 등

落後地域
감사교육원( 경지역), 노동교육원(자연보 권역),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자연보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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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방식 

□ 이 상기 은 신행정수도 연계여부와 기 의 성격에  따라 3가지 방식으로 이

 ① 신행정수도 연계이 기 (29개)은 신행정수도내에 앙  부처와 함께 이  는 

인근지역으로 개별이

   ※ 신행정수도 연계 이 기 (29개): 해외홍보원, 국세심 원, 융정보분석원, 남

북회담사무국, 정부청사 리소, 무역 원회 등

 ② 시 지(Synergy) 효과가 기 되는 기 (90여개)은 지역특성화발 략과 연계하

여 집단이

  ○ ․해양수산․과학기술 등 20여개의 기능군(Cluster)별로  집단이 단지 조성 

는 일정 지역내  분산 입지

   ※ 집단이 사례: 오송생명과학단지(140만평)에 식약청․국립보건원 등   4개 공

공기 과 민간연구소․기업 등이 집단 입지  

 ③ 기능  연계성이 낮은 기 (50여개)은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개별 이  

   ※ 개별이 기 : 경찰 학, 국방 학원, 자산 리공사, 시설안 공단,  방송 고

공사, 남동발 , 남부발 , 동서발 , 수력원자력 등

구  분 장     단   

집단이
․기 간 업무연계 가능

․근무여건조성, 지원책 마련 등이 용이

․새로운 불균형 유발 우려

․이 에 장기간 소요

개별이
․이 상기   지자체 의견반  용이

․ 도시 인구집  완화

․기 간 업무연계 약화

․지역간 유치경쟁 격화

3) 이전지역 선정 

□ 이 상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역시․도

 ○ 다만, 충청권은 신행정수도 연계 이 , 개별이 기  등만 제한 으로 이 하는 

방안 검토

□ 이 지역(시․도)은 상기 의 선호, 지역별 특성화발   략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체 인원  기  규모 등이 지역별로 편 되지 않도록 정하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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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상기 은 각 기 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2～3개의 이 선

호 시․도를 제출

<이전대상기관의 기능별․지역별 배치 구상(예시) >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대구

부산

울산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남

전 북 권

경 남 권

광 주 권

 농업R&D

- 농업기반공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보통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전기산업

-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기술(주)

강 원 권

울 산 권

경 북 권

대 구 권

 에너지산업

- 한국석유공사

-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 R&D

- 기술표준원

- 산업연구원

 정신문화 교육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광산업

- 한국관광공사

- 국립공원관리공단

부 산 권

 해양 국제교류

-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국제협력단

제 주 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

충 청 권

 생명과학

- 국립보건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 남 권

 생명과학

- 농촌생명공학연구원

- 농업과학기술원

▣ 의료과학

-국립보건원

-보건산업진흥원 

-독성연구소 

충청권

전북권

▣ 농업 R & D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등

▣ 행정지원

-공무원교육원 등 

▣ 정보․과학

-전파연구소 등

▣ 산업진흥

-중기진흥공단 등

광주권

▣ 생명과학

-농업과학기술원-

생명공학연구원 등

▣ 건강복지

-건강보험공단 등

▣ 정신문화․교육

-정신문화연구원

-교육학술정보원 등

▣ 교통

-도공,교통연구원

▣ 해양․국제교류 

-해양연구원

-국제협력단 등

▣ 금융․경제정책 

-증권거래소,신보

-한국개발연구원등

부산권

경북권

▣ 산업 R & D

-기술표준원

-산업연구원 등

▣ 산업복지

-산업안전공단 등

대구권

▣ 관광

-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 국토정보

-토지공사

-국토정보원 등

울산권

▣ 에너지산업

-석유․가스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관리공단 등

제주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경남권

▣ 전기산업

-한국전력

-한국전력기술 등

전남권

강원권

  ※ 충청권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시․도별로 3,200명 ～3,800명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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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정부는 시․도별 유치가능 최  인원, 기능군(Cluster)의 숫자, 지원 조건 등

에 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시

 ○ 각 시․도는 가이드라인을 기 로 특성화발 에 가장 부합 하는 기능군  개별

이 기 을 선정하고, 유치계획을 수립

    ※ 유치계획에는 유치 상기 , 구체 인 이 입지, 기   직원에 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

 ○ 기 의 이 지역 선호와 지자체의 유치 상 공공기 이 복․경합될 경우에는 

기 의 기능․직원수․규모 등과 지역  효과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조정

    ※ 조정과정에 민간 문가를 참여시켜 시․도의 유치계획 등을 객 으로 평가

□ 구체 인 입지(시․군․구)는 상기 의 의견을 최 한 존 하되, 상기 과 지

자체간 상을 통하여 선정

 4) 이전착수 및 완료 시기

□  (이 착수시기) 이 을 조기에 완료하기 하여 신행정수도 연계이 기 (29개)를 

제외한 모든 기 이 ‘04년  ’05년에 이 작업을 시작

 ○ ‘04년 이 작업 시작: 이 의 상징성․ 효과가 크거나, 이 비용의 자체조달

이 가능한 기

   ※ ‘04년  자체 이 계획 수립, 지자체 상, 이 지역 선정을 추진(일부기 은 

이 부지 매입까지 추진) 

 ○ ‘05년 이 작업 시작) : 이 비용의 자체 조달이 곤란하거나, 사 비가 필요한 

기

   ※ ‘04년에는 자체 이 계획 수립, 이 지 매각 비, 산편성 등 이 에 필요

한 사 비 추진

□ (이 완료시기) 임차․청사 신축 등에 따라 이 완료시기를 달리하되, 신행정수도 

입주개시연도인 ‘12년까지 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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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청사 이  :  이 시작후 1년이내 이  완료

 ○ 단독청사 신축 :  최장 4년내(설계 1년, 건축 3년) 이  완료

 ○ 집단이 단지 조성: 최장 7년내(   3청사 기 ) 이  완료 

 

이 시작 임차 청사 단독청사 신축
단지조성후 집단 

이

’04～’05 ’05～’06 ’08～’09 ’11～’12

5) 이전추진체계 확립

가. 범정부적 이전추진조직 설치

□ 공공기  지방이 은 상기 이 많고, 이해 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련 부

처의 유기  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의 에서 보듯이 범정부  추진조직이 

필수

□ 국가균형발 원회에 국가균형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조직으로 「공공기 지

방이 추진단」을 설치

 ○ 계부처 공무원ㆍ민간 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지방이 계획의 총 조정, 애로

요인 해소, 지원방안 강구 

   ※ 랑스는 ’63년 수상직속의 국가균형발 추진단(DATAR) 설치  하고 공공기

의 지방분산 등 국가균형발 정책을 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처 : 실무추진단 지자체 : 유치추진단

대상기관 : 이전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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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계 부처에 실무추진단을 설치

□ 지자체․ 상 공공기 에도 정규모의 유치추진단 등을 설치

나. 이전재원의 적기 조달

□ 이 재원은 원칙 으로 이 상기 이 이 지 매각  임 료 회수 등을 통하

여 자체 조달 

 ○ 이 재원 조달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재산 매각에 한   자율성 보장  산의 

기 반  추진

□ 청사 신축과 부지매각시기 등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자  애로와 이 재원 부족

분을 해소하기 하여 이 지매입  융․재정 지원 추진

 ○ 이 지의 매각이 용이하도록 도시기본계획에 크게 어 나지 않는 범  내에서 

용도변경을 추진

   - 도시계획 변경권한을 갖고 있는 시․군에게 용도변경에 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

 ○ 필요할 경우 공공부문(토지공사 등)에서 종  부지를 일   매입하는 방안 추진

 ○ “지방이 기업 지원자 (규모 3,000억원, 리 4.7～5.7%)”에 하는 융지원 

는 융기 으로부터의 차입 지원

 ○ “국가균형발 특별회계” 설치(조성규모 약 5조원 수 )를 통한 재정 지원

다. 이전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이 기 에 한 지원

 ① 이 기  종사자들이 재보다 좋은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 면  확

, 정보화 등 근무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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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기 에 한 경 ․운  자율성 확

 ③ 수도권 소재 민간기업이 지방이 할 경우 받은 조세감면수 을 감안하여 정

한 조세감면혜택 제공 

   ※ 민간기업은 지방이 후 5년간 법인세․재산세․종토세 100% 감면

 ④ 집단이 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에 하는 지원

    (진입도로․용수시설의 100%, 하수처리장 50% 등을 국고 지원)

□ 종사자에 한 지원

 ① 이 에 따른 경제  손실 보 과 사기 진작을 하여 이주비(1회)  정 수

의 지방정착수당(이 후 2～3년간)을 지

 ② 주거지원을 하여 사택  기숙사 제공, 주택특별분양권  부여, 임 주택 우선 

공

 ③ 종사자들의 최  심사인 자녀교육여건 개선을 하여    우수 교육시설 신설 

 입학 특례 부여

   ※ 의견조사결과 모든 기 이 특목고 등 우수 고교 확보를 요구

 ④ 배우자 취업 알선 지원(공립학교 교원 보 등)

< 참고 : 이 비용 추정 >

▣ 향후 10년간 최소 8,800억원～ 최  2조 3,000억원 소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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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사확보비용 : 부족액 최소 5,000억원～최  1조 8,050억원

구    분
1안

(모든 기 이 청사 신축)

2안

(청사보유→청사 신축,

임차청사→임차청사)

이 비용 4조 9,700억원 3조 6,200억원

자산가액 3조 1,650억원 3조 1,200억원

부 족 액 1조 8,050억원 5,000억원

  - 산출근거: 신행정수도 연계이 기 (29개)를 제외한 141개 기 기  1인당 

사무실 면   : 84.12㎡(청사보유기  평균)

       ※ 과천청사 건교부 1인당 사무실면  27㎡

          1인당 부지 면  : 226.12㎡(청사보유기  평균)

          건축비 : 1,192천원/㎡(건교부 표 건축비)

          부지비 :  303천원/㎡( 도시 근교 지의 실거래가)

  - 자산가액은 매각을 한 재 감정가격이라기 보다는 장부가격 는 신축

(매입)시 가격으로 추정되어, 실 인 감정가격을 용할 경우 소요비용

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상

 ▣ 이주비 : 320억원～640억원(32,000명에게 1인당 100～200만원 지 )

 ▣ 이 수당 : 연간 468억원(3년 지 시 1,404억원)

  - 출연기   개별공공법인 15,600명에게 월 25만원 지

  -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   출자기 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 

 ▣ 사택  기숙사 건설비용 : 2,560억원

  - 체 이 상 직원의 10%인 3,200호 건설(호당 8,000만원)

라. 이전계획의 실효성 확보

□ 종 의 1회성, 단편  계획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

획으로 수립

 ○ 소 부처별로 추진상황을 정기 으로 검하여 이 을 고의 으로 지연하는 사

례를 방지

□ 이 기 과 지자체간에 법  효력이 있는 「이 약」을 체결하고, 계약 불이행

시 제재

 ○ 약에는 이 시기․규모, 상부지, 세제․교육․주택 등 인센티  제공과 이  

지연시 손해배상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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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기 은 2004년부터 청사의 신․증축․개축  임차 등 지(수도권정비

계획법) 

 ○ 신설 공공기 의 경우도 수도권 입지를 엄격하게 규제   

 ○ 이 가능 기  재 자체이 계획 는 청사 신․증축 등을 추진 인 기 은 

사업추진을 보류

□ 이 이 지연될 경우 정부 산 편성, 출자․출연  등 각종 정부지원  경 평

가 등에 불이익 부여방안 강구

4.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이 상기 ) 이 시 업무효율 하, 이  비용 과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하 

등을 이유로 반발 상

  ○ 공무원인 정부소속기 과 자체재원에 여유가 있는 투자기  보다는 이 비용의 

자체 조달이 곤란한 소규모 공공법인  고 인력이 많은 연구기 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상

 ☞ 이전기관의 시설 현대화, 업무환경 개선, 경영자율성 확대 등 기관들의 의견

을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

 ☞ 반발가능성이 적은 기관을 중심으로 ‘04년 이전작업에 착수하여 이전을 기

정사실화하면서, 이전 당위성을 적극 홍보  

□ (이 기  종사자) 이 시 근무환경 하, 자녀교육, 이주비용 등을 이유로 종사자 

 노조의 반발 상

 ○ 특히, 민주노총 등 상 단체와 연 하여 반발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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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지자체․대상기관이 공동으로 종사자들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한 후, 개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 특히, 대부분의 종사자가 요구하는 이전수당 지급, 자녀 교육문제 등을 적
극 지원  

 
 ☞ 구체적인 이전지역 선정시 종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 (수도권 지자체) 이 에 따른 공동화  지역경제 침체 등을 우려하여 이 에 반

 상

 ○ 이 지의 도시계획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기  지자체의  비 조와 수도권 

역차별을 이유로 경기도가 강력 반발 우려

 ☞수도권에 필요한 기능은 최대한 잔류(인원기준 약 40%)시키고,  종전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공동화를 방지 

 ☞ 수도권의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수도권
과 지방의 相生發展측면을 집중 설득

□ (비수도권 지자체) 입지여건이 유리한 충청권에 한 편 과 지자체의 과 한 지

원 부담을 우려

 ○ 부분의 시․도가 공공기  지방이 을 기정사실화하고  유치활동에 착수한 상

태로서, 이 계획이 기 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침을 철회할 경우 집단 반발 

상

 ☞ 확고한 지방이전의지를 표명하고, 시․도별로 전체 인원 및 
    이전기관의 규모 등이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

 ☞ 부지 제공 등 유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절차 간소화․교육여건 등 무형적 
지원도 지역배분의 중요요인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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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추진일정

□ 이 기본방침 확정(‘03.12)

 ○ 국가균형 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방침 확정․발표

  ※ 이 기  선정기 , 이 방식, 차, 이 시 용될 인센티  등 기본방침 심

으로 발표

 ○ 국가균형발 원회에 「공공기  지방이 추진단」 설치 등 추진조직 정비

□ 이 상기   이 상지역 확정(‘04년 상반기)

 ○ 이 방안 련 공청회 개최(국토연구원 주 , ‘04.1～2) 

 ○ 이 상기   지자체 의견수렴(‘04.2～3)

 ○ 부처별 산하기  이 계획  지자체별 유치계획 수립(‘04.4～5)  

 ○ 이 상기   이 상지역 확정․발표(‘04.5～6)

□ 상기 별로 이 작업 착수(‘04년 하반기)

 ○ 상기 별로 자체이 계획 수립, 지자체 상 등 이   작업에 착수

6. 주요 토의과제

1) 이전기본방침 발표시 포함될 내용

□ 공공기  지방이 에 한 상기 ,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의 심과 향후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년 12월로 정된 이 기본방침에 포함될 내용에 한 검

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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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안 2안

내용
․수도권 잔류기 , 이 방식․ 차 등     

기본방침만 발표

․구체 인 이 상기 의 명단을 

  함께 발표

장

․기  설득에 필요한 시간 확보 가능

․이 에 따른 갈등 최소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정상황에 따른 탄력  응

  가능

․공공기  지방이 에 한 정부의지

  강력 천명

단
․공공기  지방이 에 한 정부의지

  약화 비난

․총선과 련하여 국회 지역의 

  압력 가  우려

․이 기   종사자의 반발

․특별법 미제정시 법 근거 미비

2) 출연연구기관의 이전방식

안 지방 학 연계 이 지방 학 소속화 신행정수도 이

내용 ․지방 학의 력연구소로
  이  {출연(연)체제 유지}
․정년(60세)까지 겸임교수
  신분 부여
․정년이후(65세까지) 연구    
교수제 신설로 교수신분
  부여 검토

․지방 학의 부설연구소로
  개편{출연(연) 체제 폐지} 
․박사  연구원에게 교수   
 신분 부여
․일부 출연  지원에서 액
  국고 지원

․신행정수도 인근 지역   
 에 집단이
․신분  출연  등 
  기타 사항은 행 
  체제 유지

장 ․지역균형발 취지에 
  가장 부합
․제도개선 필요성 음

․지방 학 연구 역량 강화
․연구원 사기진작

․정부 Think-tank 
  역할 수행
․정부지원 최소화

단 ․교수신분  불확실로  
  연구원 반발 우려

․정부 Think-tank 역할 약화
  우려
․기존 지방 학 교수 반발
  가능성

․지역발  효과 반감
․타 공공기 의 반발
  우려

□ 지역 신체계(RIS) 구축에 핵심역할을 할 출연연구기 은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발 거  역할과 정부의 Think-tank 역할을 고려하여 이 안을 선택할 필요

  ※ 의견조사결과 수도권 소재 연구기 의 부분을 차지하는 경제․사회계 연구기

을 심으로 지방 학 소속화 는 신행정수도 이  희망

  ※ 지방 학들은 지방 학 연계이 ( 력연구소)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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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건설기술연구원․해양연구원 등 이 비용이 상 으로 많이 드는 3개 과

학기술계 연구기 은 분리이 을 검토

3) 인센티브 및 지원방안 관련 문제

□ 이 수당 지 문제 

 ○ 모든 이 상기 이 지방이 시 이 수당 지 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발 최소화

를 하여 한시 (2～3년간)으로 이  수당을 지 하는 방안에 한 검토가 필요

구분 1 안 2안

 지 인원  32,000명
15,600명

 (공무원․투자기  등 제외)

소요액

(월 25만원)

연간 960억원

(3년 지 시 2,880억원)

연간 468억원

(3년 지 시 1,404억원)

□ 교육환경개선 

 ○ 이 기 직원들은 자녀교육을 최 의 장애요인으로 생각 하고 있어 교육환경 개

선이 이 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 2004년 하반기부터 이 작업이 본격 착수되는 을 감안   할 때 련부처에서 

특목고 등에 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 조세감면문제 

 ○ 이 상기 들은 강제  이 , 이 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민간기업과 동일한 

조세감면(법인세 100% 감면 등)을 요구

   ※ 17개 이 상 투자기  등을 표본조사 결과, ‘02년 법인세 납부액은 2.1조원

이며, 이  한국 력(1조 1,531억원)․수력원자력(3,459억원) 등  력 련 4개 

기 이 80%인 1.7조원을 차지 

 ○ 재정수입 감소, 지역발  효과를 고려한 정한 감면이 필요



- 251 -

<부록 3>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

2004. 8. 3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  설  교  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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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도시 개발방안

   4) 신도시와 연계한 공공기  이 방안

   5)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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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과 기본정책기조

 1) 추진배경

□ 지난 40년간 집권-집 체제하에서 추진된 불균형발 략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이 심화되고, 특히 ‘수도권의 이상 비 와 지방의 침체’라는 양극화 상이 지속

되어 국민통합  국가발 을 해

□ 수도권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체인구의 47.6%가 집 되어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지방은 인력과 

자원의 유출로 발  잠재력이 고갈 

 ○ 수도권의 주택보 률:92%(서울 86%), 교통혼잡비용 ‘93년) 2.9조원 → ’02년) 12.4

조원, SOx․NOx배출량은 OECD의 9배와 51배(‘01년)

 ○ ‘01년도 수도권의 GRDP는 ‘89년 기  약 8.5배 성장한 반면, 지방은  2.2배 성장

에 불과

수 도 권  인 구 집 중  추 이

7 9 .3 7 9 .2
7 1 .8

6 4 .5
5 7 .2 5 3 .7 5 2 .4 5 2 5 2 .75 1 .3

5 04 7 .64 6 .3

3 5 .5
2 8 .2

2 0 .7

4 2 .8

2 0 .8

4 7 .34 84 8 .7

5 0

0

5 0

1 0 0

1 9 4 9 1 9 6 0 1 9 7 0 1 9 8 0 1 9 9 0 2 0 0 0 2 0 0 3 2 0 1 2 2 0 2 0 2 0 2 5 2 0 3 0 연 도

비 율

수 도 권 지 방

2) 기본정책기조

□ 국가재도약을 한 패러다임 환

 ○ 참여정부는 국가재도약을 하여 ‘분권-분산을 통한 신주도형 패러다임’으로 

환하여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극 추진

 ○ 수직 ․집권 ․권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권형 선진국가를 건설하

기 해 지방분권특별법에 기 하여 권한․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 확  등 지방분권을 추진

 ○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 이   신도시건설, 지역 신체계 구축, 지역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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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특성화발  등 지방 육성을 한 극 인 분산정책을 병

행 추진

 ○ 수도권은 창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 하여 세계  경쟁

력을 갖춘 2천만 시민의 쾌 한 생활터 으로 개조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

 ○ 新수도권 발 방안, 신도시 건설, 공공기  지방이 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

라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하는 통합추진과제

 ○ 수도권은 신에 기반을 둔 질  발 을 통하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은 신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건설  공공기  이  등을 통해 

21세기 국가발 을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상 생 과 혁 신 의
국 가 재 도 약

국 가 혁 신 ㆍ 국 토 개 조

지 방 화 전 략 세 계 화 전 략

혁 신 주 도 형 발 전 패 러 다 임

신 행 정 수 도
건 설

국 가 균 형
발 전

지 방
분 권

수 도 권
재 정 비

동 북 아
경 제 중 심

혁 신
클 러 스 터

비 전

목 표

전 략

패 러
다 임

3) 향후 추진방향

□ 범 한 여론 수렴 등 국민  합의에 바탕을 두고 정책 추진

 ○ 국회, 지자체(수도권․지방), 노조, 시민단체 등 이해 계자의 의견   수렴과 

계부처 의, 당정 의 등을 통하여 구체 인 방안을 마련

□ 신수도권 발 방안, 신도시 건설, 공공기  지방 이 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통합패키지라는 인식하에 상호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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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新수도권 발전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 수도권에 한 규제 주의 소극  정책, 정책 일 성 결여 등의 결과로 수도권 

인구집 이 오히려 심화 (‘03년 47.6%)

 ○ ‘수도권의 과 과 지방의 발 ’이라는 기형  국토구조를 개편하고, 총체 인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략에 입각한 신형 국

토건설이 필요

□ 수도권은 불필요한 규제를 단계 으로 개 하고 주민생활의 편의와   쾌 성을 

제고하여, 사람⋅도시⋅자연이 어우러진, 동북아의 다른 도시권보다 매력 있는 

인간 심의 세계도시(World City)로 발

2)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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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 지방과 상생 발 하는 살기 좋은 동북아 경제 심

□ 목표: 세계  경쟁력을 갖춘 新수도권 건설

         2천만의 쾌 한 생활터 으로 재도약

□ 신주도형 발 계획의 추진을 통해 수도권을 1 심(서울)  2거 (인천⋅수원)

과 ‘4  특성화 벨트’를 심으로 한 다핵구조로 환

3) 新수도권 발전 주요 추진전략

가. 수도권의 과밀 해소

□ 한 인구안정화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계획에 반

□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  지방이 과 연계한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인구분산을 

추진

나.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① 서울 : 도쿄, 상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융․국제비즈니스 허 로 육성

□ 융 산업  국제비즈니스 산업, 정보통신,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교육, 의료, 법

률, 고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 도심과 부도심을 차별화하여 육성하고, 내부 불균형 해소

 5  국제업무거  
도심(국제업무), 용산(국제업무), 강남(국제회의․컨벤션), 여의

도(국제 융), 상암(국제업무) 

4  디지털거
도심(문화), 강남(소 트웨어형 IT), 구로/ 천(하드웨어형 IT), 상

암(미디어․엔터테인먼트)

② 인천 : 국 푸동지구에 버 가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심도시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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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심으로 한 교통․물류허 로 육성

□ 세계 수 의 기업 활동 여건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해 경제자유구역내 3개 특

화지구를 개발

구    분 주요 기능

송도지구 국제업무, 지식기반 산업, R&D센터

종지구 항공물류, 첨단산업, 해변종합

청라지구 융․ ․복합  

③ 경기: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

□ 세계 수 의 3개 첨단산업 신클러스터 육성

∙국가지원형(1): 부품소재클러스터(안산, 반월시화)

∙기업주도형(2): 디지털 자클러스터(수원, 삼성 자), LCD클러스터( 주, LG필립스)

□ 4  특성화 벨트를 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

다.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선진국 도시권 수 의 친환경  생활환경 제공

□ 국토환경성평가와 토지 성평가를 통하여 토지를 보 용도와 개발용도로 과학

으로 구분⋅ 리하고, 개발용도 토지는 친환경 으로 개발

□ 10년 내에 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반수 으로 낮추어 기질을 선진국(OECD)

수 으로 개선

    

□ 역차원의 유역별 수질 리와 지역별 총량규제 등을 통하여 팔당호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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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 수질기  1등  수 을 달성․유지

□ ‘녹지총량제’, ‘녹지 활용계약제’를 도입하고, 녹지축을 설정 리함과   아울러 도

심지와 주거지의 자투리땅에 소규모 근린공원과 녹지를 확충

 

②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공간 조성

□ 청와 ⋅북악산 주변을 역사공원  시민녹지공간으로 환, 용산기지를 녹지공

간과 역사문화공원으로 재창조

□ 서울 도심에 역사문화벨트(창경궁-창덕궁-경복궁-덕수궁)  문화지구( 학로, 북

, 사간동, 인사동)를 조성

□ 청계천․안양천 등 도심 수변공간과 한강 생태를 복원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하

여 시민 휴식  문화공간으로 활용

③ 계획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

□ 규모 택지는 장기 수 망을 토 로 계획 으로 개발하고 공장 용지에 한 

리를 개선하여 계획입지 비율을 상향 조정

□ 난개발 우려지역이나 개발압력 증 로 정 성장 리가 필요한 지역은 ‘기반시설부

담구역’으로 지정․ 리

④ 주거환경의 질 향상

□ 아직도 집이 부족한 수도권에 연간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12년  까지 주택

보 률을 112%로 제고

□ 노후 불량주거지 개량사업  뉴타운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기능을 확충하고 

경 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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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빠르고 안 한 교통서비스 제공

□ 수도권 철 수송 분담률을 2003년 재 23.6%에서 2020년 40%로   제고하고, 장

거리 행 역버스 운행과 앙버스 용차로제를 확

□ 종합교통안내시스템 구축  도로정보화사업 등 첨단교통기술(ITS)을 활용하여 교

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

라.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 1단계(’04～‘07년) : 행 수도권 권역  공장총량제 등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하여 첨단산업 규제를 선별 개선  

 ○ 동북아 경제 심 도약을 지원하기 하여 특정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차등 용

하는 ‘계획정비지구’를 지정․운

 ○신행정수도 건설, 공공기  이 과 련하여 공공청사에 한 규제를 폭 강화

하는 한편, 지방에 도움이 안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 2단계(‘08년 이후) : 지역특성에 맞게 합리 으로 권역을 개편하고, 일률  지 

주 규제를 종합 정비해나가면서, 신행정수도 입주가 완료되는 ’14년이후 수도권

정비계획법 체제를 지자체 참여의 계획  리체제로 환

4) 향후 추진계획

□  수도권  지방,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당정 의(‘04.9～’04.10) 등을 거쳐 세

부방안을 마련하고, 시 한 사항 정비를 해 시행령 등 개정 

□ 新수도권 발 방안의 구체  실천을 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05년 상반

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계 법률을 개정(’05～’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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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 수도권에 집 된 공공기 의 지방이 을 계기로 양질의 교육  주거여건을 구비

한 신도시를 건설하여 신주도형 경제의 지역거 으로 육성하고 국토의 균형

발 과 역동  발 을 진

  - 지역 략산업  신클러스터와 연계된 신도시(농업바이오도시, 정보IT도시 

등)를 국의 주요 거 별로 건설하여 국가균형발  진

  - 지식정보화 시 의 가속화, 고속철도 개통  신행정 수도 건설 등 국․내외  

환경변화와 기업․ 학․연구소․지자체 등 지역 신 주체들의 신역량을 극 

활용

2) 혁신도시의 비전과 개념

가. 비전과 목표

□ 비  : 신형 국토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

□ 목표 : 공공기  이 을 매개로 지역의 신거  구축  지역의 특화발 을 선

도하는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

나. 혁신도시의 개념과 구성요소

□ 개념 : 지방이  공공기 과 지역내 산․학․연․  사이의 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신을 창출․확산․활용함으로써 지역발 을 견인하는 지리  공간

□ 3  구성요소

① 신주체 : 지역 략산업과 연 된 기업․ 학․연구소  지방이  공공기

② 신 지원환경 : 산․학․연․ 의 력과 네트워킹을 진할 수 있는 시설과 조

직, 제도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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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략산업  공공기 과 련한 기업․ 학․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련 인센티  제공

  - 지역내 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을 한 연구-생산 력 로그램, Inno-Cafe, 기술

신센터, 지역 력센터 등 연계체계 구축

③ 도시인 라 :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여가시설  기간교통망, 첨단정보통신망 

구축

  - 고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 주거 등 생활환경 조성

  - 신주체간 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복합  토지이용계획  력과 연계의 장

이 되는 신 심지구 조성 

  - 고속도로․고속철도 등 기간교통시설과의 근성 확보, 역 통합정보망, 도시

정보서비스체계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 조성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대학

혁신환경

(RIS)

양질의 주거•교육• 문화 등 도시인프라

3) 혁신도시 개발방안

가. 혁신도시 개발유형 

□ 신도시는 기능과 입지 등에 따라 ‘기존도시 활용형’( 신지구)과   ‘독립 신도시

형’( 신도시)으로 구분

 ○ 재개발 방식: 도심 인근에 입지(소규모)

 ○ 신시가지 방식: 도시내부 는 외곽의 녹지, 나 지 등에 입지( 규모)

 ○ 신도시형(New Town): 기존 도시와 공간 으로 분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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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도시 활용형 개발

혁신도시

기성시가지
산업단지 등

미개발지

(재개발형)

기존도시

혁신도시

기성시가지
산업단지 등

미개발지

(신시가지형)

기존도시

독립 신도시 개발

혁신도시

기성시가지

기존도시

연계
인프라

독립 신도시 개발

혁신도시

기성시가지

기존도시

연계
인프라

 혁신지구  혁신지구

나. 혁신도시 개발주체

□ 신도시 개발은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체의  참여 허용. 

지역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 추진하여 투자효과를 극 화

다. 혁신도시 입지 선정

□ 공공기  지방이 과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해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역시․도에 원칙 으로 1개씩 신도시(지구)를 건설

□ 신도시는 기간 교통망과의 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 효과를 극 화하며, 

역  에서 인근의 기존도시, 산업단지, 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치에 조성

 ○ 구체 인 입지는 입지선정 기 에 따라 앙과 지방에서 추천한 후보지를 상

으로, 문가로 구성된 평가 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4) 혁신도시와 연게한 공공기관 이전방안

가.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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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 을 이

□ 지역 략(특화)산업  공공기 의 기능  특성을 고려하고, 이    기 , 지자체, 

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지역 선정

나. 이전기관 선정

□ 공공기 이 특별 원회에서 이 /잔류기 을 마련하고, 수도권 소재 268개 공공

기  180～200개 기 을 상으로 이 을 검토  

 ○ 29개 정부소속기 은 신행정수도추진 원회에서 앙부처와 함께 신행정수도로 

이 키로 이미 확정 

 ○ 나머지 기 은 ‘국가균형발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류/이  여부  이 지역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

  ※ 수도권 잔류기 (국가균형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① 수도권 할 기 , 시․의료시설, 방송시설, 공항, 조합․ 회 등(국가균형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1호～6호) 

   ② 기타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 (국가균형발 특별법 시행령 제

3조 7호) : 이 비용이 기 효과보다 히 큰 기 , 민간 성격이 강한 기 , 

동북아 경제 심 련 기 ,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 ,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 , 지방이 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

다. 이전지역

□ 수도권과 청사․ 덕연구단지 등이 이미 소재한 을 제외한  12개 역

시․도

라. 이전방식

□ 지역 략(특화)산업과 연 이 있고 지역 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 은 기능군

으로 묶어 신도시로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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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략(특화)산업과 연 성이 낮거나, 기능  유사성이 없는 나머지 기 은 개

별이

마.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한 지원

□ 이 기 에 한 지원 

 ○ 이 지의 용도지역 변경, 기업 지방이 에 하는 세제지원  련부담  면

제 

 ○ 부족재원 지원, 집단이 단지 조성시 산업단지 수 의 지원 제공, 기  특수성을 

고려한 수도권 지사 설립에 융통성 부여 등 

□ 직원에 한 지원방안

 ○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치  특정학교에 한 ․입학 특례 허용등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

 ○ 사택․기숙사 건립 지원  아 트 우선분양 등 극  주거 책 마련

 ○ 지방이 수당  이사비용 지원, 배우자 직장 알선  퇴직시 실업  여 지  

등 다양한 인센티  제공 

5)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  종사자 등과 화 추진  이 상기 , 시․도지사, 계부처 장 이 

이 시기, 지원내용 등에 한 이 약을 체결 후, 신도시의 입지선정

□ 모든 이 기 은 이 약에 따라 이 하되, 집단이 기 은 신도시 건설과 병

행 추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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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공 공 기 관  지 방 이 전  계 획

2005. 6. 24

건   설   교   통   부    국 가 균 형 발 전 위 원 회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  일  부 외교통상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  경  부 노  동  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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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및 추진경과

1)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요성

 수도권 과밀과 일극중심 국토구조의 문제점

□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심의 불균형발  략을 통해 빠르고도 

압축 인 산업화에 성공

 ◦ 그러나 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 의 문제로 시달리고, 지방은 정

체와 발 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수 도 권  인 구 집 중  추 이

20.8

35.5
46.3 47.9

51.2 53.2 53.952.3

4 9 .8

20.7
28.3

42.8

79.2

64.5
57.2 53.7

47.7 46.146.8

79.3
71.7

52.1 5 0 .2

48.8

0 %

5 0%

1 0 0%

1 9 4 9 1 9 6 0 1 9 7 0 1 9 8 0 1 9 9 0 2 0 0 0 2 0 0 4 2 0 1 1 2 0 1 5 2 0 2 0 2 0 2 5 2 0 3 0
연 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지 방

   자료 : 통계청(2005)

경 제  및  행 정 기 능 의  수 도 권  집 중 현 황

85%

67%

57%

70%

91%

15%

33%

43%

30%

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공기관

금융대출

제조업체

벤처기업

100대기업 본사

수도권

지방

 ◦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

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 하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

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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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수도권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억제하는『입지규제 심의 

소극  근』에 치

 ◦ 수도권정비계획법(’82), 공장총량제(’94), 과 부담 제(’94) 등 각종 규제에도 불

구하고, 세계 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  

추세가 지속

수 도 권  인 구 비 중 의  국 제 비 교

28 .3

35 .5

4 2 .8

4 7 .2

2 8 .9
3 0 .5

3 1 .9 3 2 .6

1 8 .5 1 8 .5 1 8 .8 1 8 .7

1 3 .5
1 2 .1 1 1 .9 1 2 .2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1 9 70년 198 0년 1990년 200 0년

(%
)

□ 한편 ‘소극  지방육성 정책’으로 지방의 인구와 자원이 지속 으로 유출되어 지

방은 새로운 발 동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 지방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할 내생  역량이 소진되어 

수도권과 지방간, 지역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

□ 국가재도약을 해서는 ‘ 극 인 수도권 발 정책, 극 인 지방육성 정책’으로 

국가발  패러다임을 환시켜 나가야 함

 ◊ 수도권은 노동․자본 투입위주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지식․기술 중심의 질적 발
전으로 전환 

 
 ◊ 지방은 스스로의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 공공기 의 지방이 은 불균형발 략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 을 완화하고, 자

립형 지방화  수도권 질  발 의 계기를 마련하기 한 가장 실 인 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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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 의 기능  특성과 지역 략산업  신클러스터를 연계시킴으로써 자

립  지역발 의 토 를 구축

 ◦ 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특성화 발 을 진함으로써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제고

□ 행정 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  지방이 , 수도권 종합발 책 등 국가재편 

로젝트를 통합 으로 추진하여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마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

□ 공공기  지방이 은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8조제1항은 ‘정부가 공공기 의 수도권 집 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 을 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 의 지방이 시책을 추진해

야 한다’고 명시 

 ◦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 계 앙행정기 의 장, 지자체의 장  이 상 

공공기 의 장은 공공기 지방이 시책에 따른 공공기 별 이 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함

2) 그간의 추진경과

□ “국가균형발 을 한 구 구상”(‘03.6) 에서 국가균형발 을 한 공공기  지방

이  방침을 발표

 ◦ 국가균형발 특별법에 법 근거를 마련하고(‘04.4), 공공기  이 방안의 기본원

칙과 추진방향을 발표(‘04.8.31)

 ◦ 공공기 의 이 희망 지역 조사, 시․도별 정책설명회 개최  유치희망기  조

사 등 의견수렴(‘04년 하반기) 

□ 이 계획의 확정․발표를 한 국회 보고, 노조와의 화, 공청회 등 범 한 의

견수렴

 ◦ 국회 ‘신행정수도후속 책특 ’(‘05.2.24)  ‘건교상임 ’ 보고(‘05.5.2, 5.25,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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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보고(’05.3.8)

 ◦ 각 부처별로 T/F를 구성하고, 노조․직원 상  설명회, 국가균형발 학술 회

(‘05.5.9), 공청회(’05.5.27) 등 개최

□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시․도별 배치의 기본원칙과 방법에 한 ‘ 앙-지방간 

기본 약’을 체결하여 상호 력 기반 구축(‘05.5.27)

【주 요 내 용】

 ․정부와 시․도는 공공기  지방이 을 력하여 추진

 ․정부는 지방이  상기 을 지역발 정도, 지역 략산업, 공공기 의 기능  특

성을 고려하여 일  배치

 ․한 배치 지역은 2개 기 만 추가 배치, 원칙 으로 집단 이

 ․ 신도시의 입지는 시․도지사가 이 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 노조와도 지속 인 화를 통하여 공공기  이 의 성공 인 추진을 해 력한

다는 취지의 ‘노․정간 기본 약’을 체결

 ◦ 정부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국 융산업노조(’05.6.21), 민주노총 공공연맹간

(’05.6.23) 약 체결

【주 요 내 용】

 ․정부와 상  노조단체가 공공기  지방이 의 성공 인 추진을 해 공동 

노력

 ․정부는 이 에 따른 기 의 운 이나, 업환경 변화에 해 각 기 과 

의하고 지원

 ․종사자들이 이 지역에서 안정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배우자 

직장문제 해결 지원 등

 ․향후 노․정 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  이 의 성공 인 추진을 하여 

지속 으로 의

□ 이 계획안의 문 인 검토를 하여 국가균형발 원회 내에 구성된 공공기

지방이 특별 원회(정부부처, 국책연구기 , 민간 문가로 구성)에서 9차례에 

걸쳐 심의(‘04.5.6～’05.6.22)

 ◦ 수도권 소재 공공기   이 /잔류기  심의 분류

 ◦ 기능군 분류, 시․도별 배치기   구체  방안, 신도시 건설방안, 이 기  

지원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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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계획안은 국가균형발 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05.6.24)에 상정하여 최

종 심의․확정

 ◦ 이 상기  명단, 시․도별 배치방안, 지원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 주요내용은 

보에 고시

2. 이전 대상기관

1) 기본방향

□ 수도권 집 해소와 지역특성화 발 을 하여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모든 공공기 을 지방으로 이

2) 이전 대상기관 선정

□ ‘국가균형발 특별법’상의 공공기 ( 앙행정기  포함)은 국 으로 410개이며, 

약 85%인 346개 기 이 수도권에 소재

□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

는 기 을 이 상에서 제외(구체  내역은 별첨 참조)

1. 앙행정기 (⇒행정 심복합도시건설계획에 따라 이 여부결정)

2. 수도권을 할구역으로 하는 기

3. 수도권 안의 낙후지역과 폐기물 매립지에 소재한 기

4. 공연․ 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문화․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리하는 기

5. 수도권 안에 소재한 문화유 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철도역, 공항 

등을 리하는 기

6.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부조, 권익향상 등을 목 으로 설립된 기

7. 그밖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

□  시행령 제7호의 ‘그밖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

’으로는 ‘국가균형발 원회’ 심의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기 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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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비용이 기 효과에 비해 히 큰 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

구원 등 

② 민간성격이 강하여 이 강제가 곤란한 기  : 한투자신탁, (주)한국토지신탁, 한국

생산성본부 등

③ 동북아 경제 심 조성에 필수 인 기  : 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

행, 융감독원,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④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  : 국사편찬 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

국어원, 한민국학술원 등 

⑤ 지방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별도 법인이 있는 기  : 한국디자인진흥원, 국립국악원 

등

⑥ 지방이 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기  : 한국과학기술원 테크

노경 학원, 장애인고용 진공단 등

⑦ 주고객인 부처잔류에 따라 잔류하는 기  : 남북회담사무국, 경찰 원회, 통일연구원 

등

□ 국가균형발 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   176개 기 을 

이 상기 으로 선정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국 

공공기  

수도권소재 

기

이 상기

계 소속기 투자․출자기 출연기 개별법인

410 346 176 671) 26 54 29

 1) 원회 13개, 교육연수․연구기  22개, 기타 32개

3) 이전 대상기관 세부 내역

 정부소속기관(67)

 ① 교육․연수 기능 는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기 (22)

  - 앙공무원교육원, 교육인 자원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법무연수원, 국방 학교, 

자치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술연

구소, 기상연구소, 경찰 학, 경찰종합학교, 국립방재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농

업공학연구소, 원 연구소,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 문학교, 농업생명

공학연구원, 해양경찰학교 

 ②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해 설립된 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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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

소, 국립종자 리소, 기술표 원,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정보통신부조달사무

소, 연구소, 질병 리본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앙해양안 심 원, 국립해

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세종합상담센터, 앙 세분석소, 조달청 앙

보 창, 기상통신소, 앙신체검사소, 운 면허시험 리단, 앙119구조 , 산림

항공 리소, 국립독성연구원, 해외홍보원, 상홍보원, 국세심 원, 융정보분석

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 특구기획단, 업등록사무소, 우정사업본

부, 항공안 본부

 ③ 문분야에 한 의결 는 심의 등을 해 설립된 각 부처 소속 원회(13)

  - 소청심사 원회, 보훈심사 원회, 공 자 리 원회, 교원소청심사 원회, 기

원회, 무역 원회, 통신 회사무국, 앙환경분쟁조정 원회, 산업재해보상보

험심사 원회, 앙노동 원회, 최 임 원회, 앙토지수용 원회, 항공사고조

사 원회

 정부출연기관(54)

  ① 특정분야 연구개발을 해 설립된 기 (32)

  - 경제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

원, 에 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 경제연

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 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한국

해양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② 그밖에 정부가 출연한 기 , 재단 는 각종 공단 등(22)

  - 신용보증기 ,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재외동

포재단, 국방품질 리소, 석탄사업합리화사업단, 에 지 리공단, 한국소 트웨어

진흥원, 한국 산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립공원 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 리원, 한국노동

교육원, 한국산업안 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시설안 기술공단, 교통안 공

단, 도로교통안 리공단, 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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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21)

  - 한국 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 업진흥공사, 주택 리공단, (주)한국건설 리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

사, 한주택공사

  - 한국 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 력기술(주), 한 기공(주), 한국 부발

(주), 한국서부발 (주), 한국남부발 (주), 한국동서발 (주), 한국남동발 (주), 한

KDN(주)

 정부출자기관(5)

  - 한국자산 리공사, 한국주택 융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주택보증

(주) 

 기타 공공법인(29)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증권 탁결제원, 사립학교교직원연 리공단, 한국사학진

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공무원연 리

공단, 한지 공사, 화진흥 원회, 작권심의조정 원회, 한국간행물윤리 원

회, 상물등 원회

  - 한국문화 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가스안 공

사, 한국 기안 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 리원, 한국 자거래진

흥원, 한국 력거래소, 한국무선국 리사업단, 로그램심의조정 원회, 한국인터

넷진흥원, 한 십자사, 국민연 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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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방안

1) 시․도별 배치 기본방향 

 기본원칙 

□ 이 지역은 수도권과 을 제외한 12개 역시․도

  * 은 청사와 덕연구단지 등에 다수의 공공기 이 소재하고 있어 번 

상지역에서 제외

□ 형평성 원칙에 따라 시․도별 지역발  정도를 감안하여 정하게 차등 배치

□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  지방이 이 지역발 에 최 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과 각 기 의 특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이 지역 결정

□ 가능한 범 내에서 지역의 유치희망기 , 기 의 이 희망지역 등을 반

 시․도별 발전정도에 따라 배치규모 차등화

□ 각 기 의 효과를 평가하여 수화하고, 지역의 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로 차등 배치

 ◦ 기 별 가 치는 본사인원, 지방세납부액, 산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산정

    * 100  만 으로 산정시 평균값 16.3, 최고값 87.8(한 ), 최 값 11.1

 ◦ 지역발 정도와 규모 등이 유사한 시․도에 배치된 기 의  총 이 비슷하도록 

고려

   - 지역발 정도는 각종 지표
*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산정

   * 인구증가율, 1인당 GRDP, 1인당 소득․법인세, 1인당 지방세, 취업자증가율, 재

정자립도 등

   - 상 으로 발 이 취약한 도(道)에 역시보다 많은 기 을 배치하여 균형발  

효과를 증  



- 276 -

 유사한 성격의 기관은 기능군으로 분류하여 배치

□ 공공기  지방 이 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하여 이 기 을 최 한 기능군으로 

분류

 ◦ 기  상호간에 직 인 업무 연계가 없더라도 유사한 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일 기능군으로 분류

    ) 한국석유공사, 에 지 리공단, 에 지경제연구원 → 에 지기능군

 ◦ 규모 정부투자기 도 련 기능군에 포함

    ) 한주택공사 → 주택건설기능군, 한국도로공사 →- 도로교통기능군

 ◦ 기능군별 기  수, 기  총  규모는 가  유사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조정

(  : 농업 련기  →- 농업지원 1, 2, 3으로 구분)

□ 구체 인 기능군 분류 내용

 ◦ 산업특화기능군(12개) : 지역 략산업과 연 성이 큰 기능

   - 해양수산, 력산업, 융산업, 에 지, 자원개발, 정보통신1, 정보통신2,  농업

지원1, 농업지원2, 농업지원3, 산업지원1, 산업지원2

 ◦ 유  기능군(9개) : 지방의 추 리 기능 강화 는 지역역량 확충에 기여가 가

능한 기능

   - 교육학술, 노동복지, 건강생명, 인력개발, 국토개발 리, 도로교통, 주택건설, 교

육연수, 국제교류

□ 각각의 기능군은 제4차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지역발

방향과 지역 략산업 육성  지역별 산업구조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배치

 ◦ 규모 투자(출자)기 이 포함된 기능군은 시․도별로 복배치되지 않도록 조정

 기능군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기타이전기관’으로 분류

2) 구체적인 배치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잠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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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 상 176개 공공기  에는 “행정 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행정

심복합도시 이 상기 도 포함

   * 정부소속기  23개는 국가균형발 특별법과 행정 심복합도시특별법에 이

상기 으로 복 규정

 ◦ “행정 심복합도시건설추진 원회”와의 의를 통해 41개 기 *을 행정 심복합

도시 이 상으로 잠정 선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배치 

   - 정부소속기 (23개) :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

이 강한 정부 소속기 ( 원회 12개, 내부조직 성격 11개)

   ※ 상기 23개 기 은 행정 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한 차에 따라 행정 심

복합도시로 이 이 확정될 정 

◊ 원회 : 소청심사 원회, 공 자 리 원회, 교원소청심사 원회, 무역 원회, 

기 원회, 앙환경분쟁조정 원회, 산재보상보험심사 원회, 최 임 원회, 

앙노동 원회, 항공사고조사 원회, 앙토지수용 원회, 보훈심사 원회, 

◊내부 조직 성격 : 융정보분석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 특구기획

단, 해외홍보원, 상홍보원, 국세심 원, 항공안 본부, 업등록사무소, 우정사

업본부, 통신 원회사무국, 앙해양안 심 원

   - 정부출연연구기 (18개) : 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 (다

만, 특정 기능군과 연 성이 높은 6개 연구기 * 제외)

    * 에 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농 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

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경

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기 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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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및 여타지역 이전 기관 비교>

기  수(%) 인 원 수(%)

총  계 176개(100%) 31,949명(100%)

행정 심복합도시 이 41개(23%) 2,687명(8.4%)

여타 지역 이 135개(77%) 29,262명(91.6%)

 한전 및 한전 유관기관

□ 한 +2개기 (한 기공(주), 한국 력거래소)은 ‘정부-지방간 기본 약’에 따라 투

명한 차를 거쳐 결정

 ◦ 각 시․도에 한 유치 희망시 신청서류․기한  심사기  통보(‘05.6.4) 

   - 지역 특성과 연계한 한 유치 타당성, 지원계획, 유치시 지역발 략  균형

발  취지를 감안하여 심사할 것임을 통보

 ◦ 주 역시와 울산 역시에서 유치 신청(‘05.6.8)

 ◦ 공공기 이 특 에서 효율성과 형평성 련 지표를 종합 으로 검토(‘05.6.13)하

여 한  이 지역을 주 역시로 심사의견 제출

□ 한  유 기 은 국가에 지정책( 력생산  계획, 원 건설), 한 배치지역, 주력 

는 부주력 발 소 치, 지역별 향후 증설계획 등을 감안하여 이 지역 결정

 ◦ 한 기술(주) : 지역내 원 입지, 발 량, 향후 증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북으로 

이

 ◦ 한 KDN(주) : 한  련 IT 업무를 담당하도록 기능  특성을 감안하여 한  

인근지역인 남으로 이

 ◦ 5개 발 회사 : 남부(부산), 동서(울산), 남동(경남), 서부(충남), 부(충남)

 ◦ 한국수력원자력(주) :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과 연계되어 있어 

번 이 지역 배치에서 제외

 6개 연구기관(인문․경제사회연구회 소속)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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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경제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   특정 기능군과 련성이 높은 6개 연구

기 은 지역산업 발 , 지역 신역량 제고를 해 련 기능군에 포함하여 이

지역 결정

 ◦ 에 지경제연구원(에 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보통신1),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지원2),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과정평가

원(인력개발)

 기 이전추진중인 기관 등 

□ 176개 기   기 이  추진 인 5개 기 은 당  계획 로 이

 ◦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 충남(아산)

 ◦ 질병 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 : 충북(오송)

□ 경찰 학은 경찰종합학교와 기능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충남으로 이 하고, 국

방 학교는 각 군(軍) 본부가 소재하는 충남으로 배치

□ 국방품질 리소는 재 국방부가 추진 인 방 사업청(국방부 외청)이 신설될 경

우 조직 변동이 검토되고 있으나, 

 ◦  단계에서는 방 사업청 신설  구체 인 내용이 미확정 상태이므로 유  산

업체가 다수 소재하는 경남으로 배치

 기타이전기관은 업무효율성․산업적 특성․지역 연고성․이전기관 희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

   ( 시) 산업  특성 고려 : 공사(강원), 화진흥 원회(부산)

         이 기  희망 고려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제주)

3) 시․도별 기능군 및 이전기관  

①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관련기관 등 이전 

□ 지역연고 산업인 수산업, 항만․물류 심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양수산기능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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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인 항만물류  국제 인 수산유통의 거 화를 통해 륙-해양연결 문

기능 강화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  등 기 이 한 융기 과 연계하여 수도

권에 상응하는 제2의 융 심지 육성을 해 융산업기능군 이

 ⇨ 부산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연계하여 역경제권의 심지로서 국제  융․

무역센터 기능 제고

   - 동남권 권역의 산업지원 인 라 역할 수행 가능 

해양수산기능군(4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

립수산물품질검사원

융산업기능군(4개)
한국자산 리공사, 한국주택 융공사, 증권 탁결제원, 

한주택보증(주)

기타이 기 (4개)
화진흥 원회, 상물등 원회, 한국남부발 (주), 한국청

소년상담원

12개 기

□ 부산국제 화제 등 지역내 화산업기반을 고려하여 화진흥 련기 을 이 하

고, 지역연고성, 도시 입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타이 기  이

② 대구광역시 :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관련기관 등 이전

□ 구․경북권 산업클러스터 추도시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지원1 기능군 

이

 ⇨ 구미, 포항, 울산 등 산업 집 지의 기능을 역 으로 지원하는 거 도시기능 

강화에 기여  

   - 내륙 산업클러스터의 두뇌기능 강화를 통해 생산 심의 산업구조를 신주도형 

구조로 개편 진

□ 통 으로 교육과 학문 심지임을 감안하여 교육학술기능군 이

 ⇨ 생활권내에 입지하고 있는 30여개 학간의 학술교류 등을 진하는데 기여

□ 도시가스 수  망, 규모 이 기 의 균형  배치, IT산업 지원 등을 해 기

타이 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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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1 기능군(3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  

교육학술기능군(4개)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 자원

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기타이 기 (5개)
한국가스공사, 한국 산원, 한국감정원, 앙119구조

, 앙신체검사소

12개 기

③ 광주광역시 : 한국전력 등 전력산업 관련기관 등 이전 

□ 앙-지방간 기본 약에 따라 투명한 차를 거쳐 심사한 결과 주 역시를 한

  2개 련기 (한 기공(주), 한국 력거래소) 이 지역으로 결정 

 ⇨ 에 지산업 역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향후 국가 에 지 산업의 새로운 거 으

로 육성

   - 력기술 첨단화와 신․재생에 지 등 청정에 지 련 연구기   기업과 연

계 가능

□ 남지역으로 이 되는 한 KDN(주),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기  등과 연계하여 

시 지 효과 제고

력산업(3개) 한국 력공사, 한 기공(주), 한국 력거래소

④ 울산광역시 : 에너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전 관련기관 등 이전

□ 석유정제산업의 발 , 에 지 다소비 인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에

지 기능군 이

 ⇨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제조업 심의 공업도시에 에 지 련기능 보강

   - 에 지 련 연구, 에 지 개발, 에 지 약 련 기능을  보강하여 신주도

형 성장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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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도시인 울산 역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동복지기능군 이

 ⇨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고용훈련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여건 확충에 기여

□ 산업안 , 재해방지 련 연구기능 보강 등을 고려하여 기타이 기  배치

에 지기능군(4개)
한국석유공사, 에 지 리공단, 에 지경제연구원, 한국

동서발 (주)

노동복지기능군(5개)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 리원, 노동

부종합상담센터, 한국산업안 공단

기타이 기 (2개) 국립방재연구소, 운 면허시험 리단 

11개 기

⑤ 강원도 :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관련기관 이전 

□ 지역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개발기능군 이

 ⇨ 연  산업 발   고용창출에 기여 

□ 지역의 장기 발 비 (생명건강산업 수도) 등을 고려하여 건강생명기능군 이

 ⇨ 건강․생명 련 ․후방 연계산업의 발 에 기여 상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 청정환경 보유, 넓은 산악지 , 이 기 의 지역 연고성 등을 고려하여  등 

련기  이

자원개발기능군(3개) 한 업진흥공사, 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건강생명기능군(4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타이 기 (6개)

한국 공사, 국립공원 리공단, 산림항공 리소, 국립과

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안 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3개 기

⑥ 충청북도 :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관련기관 등 이전

    ※ 기확정된 보건생명 련기 은 계획 로 이 추진

□ 지역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가능성과 BT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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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군 이

 ⇨ 련 정책 수립,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여 연구개발이 활발한 신클러스터로 도약

□ 지역내 우수한 교육 련 인 라와 타 지역과의 높은 근성 등을 감안하여 인력

개발기능군 이

 ⇨ 인근의 행정 심복합도시에서 발생하는 교육수요에 부응

정보통신1 기능군(3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 트웨어진흥원,한국인터넷진

흥원

인력개발기능군(5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기타이 기 (4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가스안 공사, 한국소비자

보호원, 기술표 원 

12개 기

* 이 계획이 확정되어(2001.4) 이 추진 인 질병 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독성연구원은 오

송생명과학단지로 이  

□ 타 지역과의 높은 근성, 련 앙부처와의 업무 연 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

술, 가스안  련기  등을 이

⑦ 전라북도 :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관련기관 등 이전

□ 규모 국가산업단지, 행정 심복합도시 등 형 국책사업 지역과 인 한 지리  

특성을 감안하여 국토개발 리기능군 이

 ⇨ 기존의 규모 역개발계획 추진을 진하고 지역내 학의 특성화 등과 연계

하여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 창출

□ 농업 심지로서의 지역 특성을 반 하여 농업지원1 기능군 배치

 ⇨ 북의 식품․생물․한방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생물건강․생명산업 신클러스

터 형성 진 

   -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거 으로 육성 

□ 행정 심복합도시와의 근성, 지역산업 연 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이 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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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리기능군(2개) 한국토지공사, 한지 공사

농업지원1 기능군(7개)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원 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 문학교 

기타이 기 (4개)
한국 기안 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 원회, 

13개 기

⑧ 전라남도 :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관련기관 등 이전

□ 첨단산업 육성, 주와 연계한 역 클러스터 형성을 진하기 해 정보통신2 

기능군 이

 ⇨ 주의 력산업클러스터, 상․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 농업 발 지역인 지역 특성과 향후 농업 심지로서의 지역발 략을 지원하기 

해 농업지원2 기능군 이

 ⇨ 지역 략산업인 농업  생물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농업구조 고

도화 지원

□ 문화 술 산업 발  지원, 한 과의 업무 연계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이 기  이  

정보통신2 기능군(5개)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로그램심

의조정 원회, 연구소 

한국무선국 리사업단,

농업지원2 기능군(3개) 농업기반공사,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기타이 기 (7개)

한국문화 술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 KDN(주), 해양경찰학교, 농수산물유통공사 작권심

의조정 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 리공단

15개 기

⑨ 경상북도 :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관련기관 등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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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고속도로망과의 연계, 지역내 도로연장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기

능군 배치

 ⇨ 동서간 교통축 형성을 주도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진하고 교통안  선진지역으로 

육성

□ 농업 특화도(농업인구, 경지면  등)를 고려하여 농업지원3 기능군 배치

 ⇨ 농축산부문 특화산업 성장을 통해 농업  연  산업의 핵심거 으로 발  

□ 력생산량  계획, 지역특성, 이 기  희망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기타이 기

 배치 

도로교통기능군(3개)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 리공사, 

교통안 공단

농업지원3 기능군(4개)
국립농산물품질 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 리소 

기타이 기 (6개)

한국 력기술(주), 한법률구조공단, 기상통신소 조달청

앙보 창,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

한국갱생보호공단, 

13개 기

⑩ 경상남도 : 주택건설, 중소기업 진흥, 국민연금 관련기관 등 이전

□ 동남권의 주택 건설 수요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능군 이

 ○ 주택자동화  방재 기술, 건설 장비 산업과 연계 진 

□ 제조업체 집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산업지원2 기능군 이

 ⇨ 지식기반기계, 항공․우주 등 지역 략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기능 강화

   - 지역내 소기업 진흥,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여 산업기반 강화

□ 지역 연고성, 련 산업발 , 이 기 희망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기타이 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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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능군(3개)
한주택공사, 주택 리공단(주),

한국시설안 기술공단

산업지원2 기능군(4개)
소기업진흥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 자

거래진흥원

기타이 기 (5개)
국민연 리공단, 한국남동발 (주), 한국승강기안 리

원, 국방품질 리소, 앙 세분석소

12개 기

⑪ 제주도 :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관련기관 등 이전

□ 제주국제자유도시 략을 지원하기 해 국제교류기능군 이

 ⇨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 동북아 평화 심지로 발 에 기여

□ 청정환경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경제 효과를 감안하여 교육연수기능군 이

 ⇨ 방문객 증가로 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발  진

□ 기  특성  희망, 련 기  동반이  효과, 지리  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

하여 국세 리를 비롯한 련기  이

국제교류기능군(2개)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교육연수기능군(2개)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기타이 기 (5개)
공무원연 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9개 기



- 287 -

<시․도별 이전 기능 및 지역발전 전망>

구분 이  기능 지역산업  지역발  망

부산

해양수산

 융산업

화진흥 등

․동북아의 물류비지니스 심도시

․동남 역경제권의 추 리도시

․제2의 융 심지

․ 화․ 상산업 집 육성

구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 구․경북권 산업클러스터 추도시

․ 구․경북권 연구개발(R&D) 거 구축

․고 인력 배출의 교육 신도시

주 력산업 ․에 지산업 역클러스터 심도시

울산

에 지 

근로복지

산업안  등

․기존 주력산업의 다양화 

․미래 성장동력 신산업 발

․선진국형 산업복지 도시 

강원

업진흥 

건강생명

 등

․기존산업 구조고도화

․생명건강산업의 메카

․청정환경의 동북아 허 지

충북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바이오산업과 미래정보통신산업의 조화로운 발

․고도 교육인 라와 신형 인력양성 지원도시

북

국토개발 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환황해경제권의 성장․교류 진기지

․첨단 농업생명, 생물산업클러스터의 심

남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 술 등

․ 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조화로운 발

․농업기반 고도화로 선진농업지역 구

경북

도로교통

농업기술 신

력기술 등

․선진형 교통인 라의 물류거

․친환경․첨단과학기술 목한 미래형 농도

경남

주택건설

소기업진흥

국민연  등

․건설기술  련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집약형 첨단산업 (육성)의 심지 

제주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 리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 

․교육연수 특성화로 지역경제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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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별 기관배치 현황표>

시․도 이전 기관 비 고

부산
(12)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
사원, 한국자산 리공사, 한국주택 융공사, 증권 탁결제원, 한주택보
증㈜, 화진흥 원회, 상물등 원회, 한국남부발 ㈜, 한국청소년상
담원

해양수산 
융산업 
화진흥 등

구
(1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신용보증기 , 한국학술진흥재
단,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 자원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가
스공사,  한국 산원, 한국감정원, 앙119구조 , 앙신체검사소

산업진흥 
교육ㆍ학술진
흥 가스산업 
등

주
(3)

한국 력공사, 한 기공㈜, 한국 력거래소 력산업

울산
(11)

한국석유공사, 에 지 리공단, 에 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 ㈜, 한국
산업안 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 리원,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운 면허시험 리단, 국립방재연구소

에 지산업 
근로복지
산업안  등

강원
(13)

한 업진흥공사, 한석탄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국민건강보험공
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 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
공사, 국립공원 리공단, 산림항공 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
안 리공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진흥 
건강생명

 등

충북
(12)
*(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 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앙공무원교육
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가스안 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 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질병 리본부, 국립독성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북
(13)

한국토지공사, 한지 공사,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
공학연구소, 원 연구소,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한국농업 문학교, 한
국 기안 공사, 자치인력개발원, 한국간행물윤리 원회, 한국식품연구
원

국토개발 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남
(15)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소, 한국무선국 리사업단, 로그램심의조정 원회, 농업기반

공사, 한국농 경제연구원, 농업연수원, 한국문화 술진흥원, 한국문화콘
텐츠진흥원, 작권심의조정 원회, 한 KDN㈜, 해양경찰학교, 사립학
교교직원연 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 술 등

경북
(13)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 리공사, 교통안 공단, 국립농산물품질 리
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 리소, 한국 력기술㈜, 조달청 앙보 창, 정
보통신부조달사무소, 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기상통신소

도로교통 
농업기술 신 

력기술 등

경남
(12)

한주택공사, 주택 리공단㈜, 한국시설안 기술공단, 소기업진흥공
단, 산업기술시험원, 요업기술원, 한국 자거래진흥원, 국민연 리공
단, 한국남동발 ㈜, 한국승강기안 리원, 국방품질 리소, 앙 세분
석소

주택건설 
소기업진흥 

국민연  등

제주
(9)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
원, 공무원연 리공단,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종합상담센터, 한국정보
문화진흥원, 기상연구소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 리 등

충남(4)*
(6)

한국서부발 ㈜, 한국 부발 ㈜, 국방 학교, 
경찰 학 ※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기타(1) 한국수력원자력㈜ 
※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지역에 배치

  * 충북(오송)으로 기 이  추진인 3개기 을 포함하는 경우

 ※ 충남(아산)으로 기 이  추진 인 2개기 을 포함하는 경우

 * 행정 심복합도시로 이 하는 기 은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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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대 효과

□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 추 리기능의 지방이 으로 수도권의 양  팽창 억제

  ※ 공공기  지방이  계획이 성공 으로 추진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 의 숫  

비 은 재 약 85%에서 35%수 으로 감소될 것으로 상

□ 지역의 신역량 제고

 ◦ 연구․교육연수기  등의 지방입지는 지방 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하여 산․학․

연 동에 의한 지역 신체계 구축에 기여 

   - 부분의 정부투자기   출자기 이 부설연구소 등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어

서 신체계 구축의 한 요소로 기능

□ 고학력 취업기회의 확 로 지방교육의 질  향상 유도

 ◦ 공공기 은 업무의 성격상 졸이상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어, 지방 학 졸

업자의 취업기회 증가에 기여

    * 수자원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02～’04) 졸자 채용인원의 12%를 ․충청 

소재 학 졸업자로 충원

   - 지방에서 양질의 고용기회 제공은 우수노동력을 흡수하고,지방 학과 지역의 연

구․교육기 의 질 제고에 기여 

    * 졸이상 고학력자의 수도권 집 도는 56.8% (2000년말)

□ 지방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기  지방이 은 지방세 수입 증가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176개 이 상 공공기 의 최근 3년간(‘02～’04) 지방세 납부액 : 2,268억원(연

평균 756억원)

 ◦ 고용증가와 부가가치 유발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련 공공기   민간기업과의 한 연 계로 다른 부분의 고용을 진하

여 간   유발 고용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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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2004년) 연구결과> 

․약 180개 기관(약 32,000천명)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 약 133천개의 일자리(연

관 산업 일자리 포함) 증대 예상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9조3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약 4조원으

로 추산

 ◦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산업발   특성화에 기여

□ 지방으로 이 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의 지방이  진

 ◦ 국가행정기 을 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방이 이 선행되면 지방으로 이 을 

희망하는 기업본사의 지방이 이 진 

    * 기업본사의 지방에 한 애로요인 조사(2000년 국토연구원) : 국가행정기 의 

수도권 집  49.35%, 각종 정보의 수도권 집  28.8%

4. 혁신도시 건설방안

 혁신도시(지구)의 개념 

□ 지방이  공공기   산․학․연․ 이 서로 긴 히 력할 수 있는 최 의 

신여건과 수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 공공기  지방이 을 매로 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 거  

 ◦ 산․학․연․ 의 상호교류를 진하는 제도  환경 조성

 ◦ 구성원간의 력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구조와 주거․문화, 

교통․통신 등 인 라 구비

   ※ 기존의 신도시개발은 주거기능, 산업단지 개발은 생산기능에 치 하여 지식교

류, 연구개발기능과 연계가 부족하여 신기반 조성이 곤란

 개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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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는 공공기 을 수용하기 하여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각 1개씩의 

신도시(지구)를 건설

   * 인 한 시․도간 공동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권장

□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허용하여 산․학․연․

의 시 지 효과 제고

 혁신도시(지구) 유형

□ ‘기존도시 활용형’( 신지구)과 ‘독립 신도시형’( 신도시)으로 구분

 ◦ 재개발 방식 : 도심 인근에 입지(소규모)

 ◦ 신시가지 방식 : 도시내부 는 외곽에 입지( 규모)

 ◦ 신도시형(New Town) : 기존 도시와 공간 으로 분리( 규모)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 신도시(지구)의 구체  입지는 정부에서 원칙과 기 을 제시하고, 

 ◦ 시․도지사가 이 기 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와 의하여 결정

□ ‘05년 7월말까지 문연구기 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입지선정 기 을 

제시

  ( 시) ․교통 근성

        ․ 역  에서 기존 도시, 산업단지, 학 등과의 연계성

        ․유휴 산업단지, 택지개발 정지구 등 기 개발지 활용 가능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 부동산 가격 추이, 지자체의 부동산가격 안정

책 등을 평가

□ ‘05년 9월말까지 후보지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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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전 지원방안 

1) 기본원칙

□ 이 기 의 업무효율성이 하되지 않고, 쾌 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극 

지원

□ 이 기 의 직원들과 가족이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 한 지원

2)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기존 사옥 등의 매각 지원

 ◦ 기존 사옥  부지는 자체 매각하여 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장기 미매각으로 이  차질 발생시 토지공사에서 일  매입 

  - 토지공사에서 시가기 으로 매입하고, 손실 발생시 수지 상황을 고려하여 국고 

지원 

  - 토지공사가 부지  사옥 매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새로운 사옥 마련 지원

 ◦ 출연기 과 개별공공법인 등 이 기 의 이  재원(사옥 신축비 등) 부족액을 

지원 

 ◦ 지방이  공공기 의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매입 허용

   -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  확

     ( 재 정부투자기  등 일부기 에만 용*)

    * 액 출자/출연 법인, 50% 이상 출자/출연 법인  개별 공공법인  재경부

장 이 지정하는 법인 

 ◦ 지방이  민간기업에 하는 지방세 감면

   - 새로운 사옥 매입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 사옥 건축을 한 농지 등 용시 부담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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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옥 건축을 해 농지, 산지, 지 용시 농지조성비(50%), 체산림자원 조성

비(100%), 지조성비(100%) 감면

 이 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 지방이  민간기업에 하는 법인세 감면

   -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기 이 과 련한 경 자율성 확

   - 기  이 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인력․경상비 증가  일시  재원 소

요 등에 하여는 별도 반

 ◦ 경 평가지표 개선

   - 지방이 으로 인한 기  운   경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경  악화요인은 

경 평가시 고려

 ◦ 기 별 실정에 맞는 지원 강화

   - 지방이 에 따라 수입이 하게 감소하는 기 은 기 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

정기간 정부지원 강화

3) 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주택 문제 해결

 ◦ 내집 마련을 원하는 경우 주택 우선 분양

   - 공공기  본사 이 에 따라 근무지가 이 되는 직원은 다른 자격 요건(청약통

장 가입 등)과 계없이 주택을 우선 공

 ◦ 내집 마련이 어려운 경우 임 주택 우선 입주

   -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국민임 주택의 일정 물량을 공공기  종사자에게 우

선 으로 입주 허용 

 ◦ 주택자  장기 리 지원

   - 주택자  지원 상 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을 완화하여 이 기  직원에게 

주택 구입․ 세자 을 장기 리 융자

    ․ 구체 인 지원 상의 폭, 출한도 등은 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 시기

에 맞추어 결정

    ※ 국민주택기  주택자  지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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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입자  : 최고 1억원, 1년 거치 19년 상환 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연 5.2%

     ․ 주택 세자  : 최고 6천만원, 2년 만기(2회까지 연장 가능), 연 5%

 ◦ 기존 지방근무 직원 주택 우선분양 

   - 이 후 1년 이내에 본사로 이 하는 타지역 근무직원에 해 주택 우선 분양방

안 검토

 ◦ 주택 분양택지 우선 공  

   - 이 기  직원용 주택건설 지원을 해 공공택지내 주택용지를 우선 공   

 ◦ 독신 직원을 한 기숙사 건립 지원

   - 이 기  직원 독신자 기숙사 건설자 을 국민주택기 에서 한시 으로 지원

    ․구체 인 출한도, 리, 지원규모는 기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부처 등과

의 의를 거쳐 확정

       ※ ‘88～’92년까지 한국 학교육 의회에 학교 기숙사 건설자 으로 5년간 

연 120억원(총600억원) 지원(5년거치 5년상환, 연 5%)

 ◦ 거주이 을 한 1세  2주택 복보유 허용기간 연장

   - 거주이 을 하여 다수가 단기간에 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 1

세  2주택 복보유 허용기간 연장(1년→2년)

 ◦ 주택 구입시 취ㆍ등록세 감면

    - 매입주택규모를 감안하여 일정기간(2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제 는 감면

     ․ 85㎡이하(면제), 85～102㎡(50% 감면), 102～135㎡(25% 감면) 

 우수한 교육 여건 조성

 ◦ 공공기 이 이 하는 신도시에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특성화고․특수목 고 등 우수학교 극 유치

 ◦ 공공기  이 지역을 심으로 학교교육 신을 해 ‘공 형 자율학교’ 등 다양

한 학교운  모형 시범 용

 ◦ 재교육기 ( 재교육원, 재학 ) 수요 증가시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재교육기  정원( 당 20명) 과시 일정범 내 학 허용 

 ◦ 기존 학교의 도서실 리모델링, 체육  신설, 과학실험실 화, 우수교사 배치 

등 교육여건 개선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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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L방식 등 민간자본 유치방식 극 활용)

 ◦ 이  공공기  등이 인근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특별

교육 로그램 운  권장

     ※ 포항제철고는 포항제철에서 어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여 어수업  어

캠  등에 활용

 ◦ 이 기  직원 자녀의 ․입학 지원

   - 학  증설, 정원외 ․입학 허용 등을 통해 이 기  직원 자녀의 ․입학 지

원 

 ◦ 공공기  이 지역 학교 설립(유치원, ․ ․고교)  교원수 계획을 조기 마

련하여 시설  교원 수 에 차질이 없도록 철  비

 신도시에 의료․문화․여가 등 양질의 정주여건 조성

 ◦ 신도시는 우수한 업무여건, Well-being 생활공간으로 조성 

   - 충분한 녹지공간, 문화․체육시설 용지 확보 

   - 종합병원(국․공립 포함) 신설․이  지원 

 ◦ 기반시설 설치비를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 으로 지원하여 싼값에 부지 제공

 경제  직  지원

 ◦ 지방이 수당 지

   - 이 기  직원에 해 한시 으로 이 수당 지

 ◦ 이사비용 지

   - 이 기  직원에 해 실비수 의 이사비용 지

 ◦ 지방이  불가능 직원 희망퇴직  명 퇴직 허용

   - 지방이 으로 불가피한 경우 희망퇴직  명 퇴직 허용(명 퇴직 요건을 20년

에서 15년으로 완화) 

 ◦ 이직 배우자 실업 여 지

   - 지방이 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배우자에게 실업 여 지

 ◦ 배우자 직장 알선을 한 One-stop 서비스 제공 

   - 구직상담에서 직업훈련까지 개인별 체계 인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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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자녀 학자  지원 

   - 공무원 지원기 (무이자 융자) 용

 ◦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분야 종사 배우자 우선 보 지원 

☞ 지원방안 세부내용별로 ‘06년 상반기까지 계법령․지침 등의 개

정을 완료 

6. 향후 추진계획

1) 추진체계

□ 정책 리 체계

 ◦ 재 총리실에 설치된 ‘정부 책반’을 강화하여 부처별 추진사항을 검하고, 

조정

   - 총리실 기획차장 주 , 각 부처 1  등으로 구성

 ◦ 주요 정책사항은 총리주재 계 장  회의 등에서 결정

 ◦ “ 신도시입지선정지침” 등 기  제정, 입지 선정 등에 한 사항은 국가균형

발 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실무추진 조직

 ◦ 공공기 이  업무를 총 하고, 신도시건설 업무를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건설교통부에 공공기 지방이 신도시건설추진단(단장 : 차 , 부단

장 1 )을 설치

    * 추진단 소요 인력  일부는 계부처 인력을 견받아 충원

 ◦ 각 부처별  지자체별로 공공기 지방이 지원단(T/F)을 운 하여 소  기

의 원활한 이 을 지원 

 ◦ 국가균형발 원회는 정책개발, 주요 정책사항 심의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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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조달 방안

□ 공공기  이   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 으로 기존 청사  

부지의 매각 으로 충당

 ◦ 재 자체 청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 (105개)은 기존 자산의 매각 으로 충당

 ◦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 은 공동청사 신축 는 BTL방식 활용 등  

□ 신도시 건설에 수반되는 도로  상하수도 설치 등의 기반시설비는 정부에서 

산업단지 지원 수 으로 지원

 ◦( 시) ․신도시형(50만평, 인구 2만명)      : 700～800억원 수

   ․신시가지형(30만평, 인구 1만2천명) : 400억원 수  

         ․재개발형(10만평, 인구 4천명)      : 300억원 수  

3) 이전방법 및 일정계획

 이전 방식

□ 이 상 공공기 은 기본 으로 신도시(지구)내로 이 하되

 ◦ 지역의 특성과 이 기 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 으로 신도시(지

구) 이외 지역으로 이 을 허용

□ 이  시기는 각 기 의 사정에 따라 단계별로 이  추진하되 2012년까지 완료

 추진 일정

□ ‘05년 9월까지 이 기 , 각 시․도지사  계부처 장 간에 이 이행 약을 

체결하고, 약에 따라 이  추진

 ◦ 이행 약의 주요 내용 : 이  시기, 이 지역  이 을 한 각종 지원사항 등

 ◦ 신도시(지구)로 이 하는 기 은 신도시(지구) 건설과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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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지구)외로 이 하는 기 은 이 이행 약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가

 조기에 이  추진 

□ ‘05년  신도시 입지선정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2년까

지 공공기  이 을 완료 목표

 ◦ ‘05년 7월말까지 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마련 

 ◦ ‘05년 9월말까지 시․도별 신도시 입지 선정 완료

4) 보완대책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 공공기  이   신도시 건설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토지  주택 등에 한 

투기가 우려될 경우 범정부 으로 극 처

 ◦ 입지 선정  상 후보지는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사 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 히 차단

 ◦ 입지 선정 후 정지역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하여 일

정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 제한 등 검토

□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환수하는 방안을 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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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내 업무 수행 지원

◦ 지방이 으로 수도권 지역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 별로 철 한 

보완 책 수립을 지원

 이전지연 기관 대책

 ◦ 이 을 지연하는 기 에 해서는 산 지원 축소 등 보완 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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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 의 지방이 시책과 련하여 추진하는 신도시 는 

신지구(이하 “ 신도시”라 한다)의 입지선정 원칙과 기   차 등을 정

함을 목 으로 한다.

제2절  근거

1-2-1.  국가균형발 특별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공공기 의 지방이 ) 

1-2-2.  ｢공공기  지방이  기본 약서｣(‘05. 5. 27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 체결)

1-2-3.  ｢공공기  지방이 계획｣(‘05. 6. 24 국무회의 심의․의결, ’05. 7. 11 보 제

16039호 고시)

제2장  혁신도시 개요

제1절  혁신도시의 개념

2-1-1.  지방이  공공기   산․학․연․ 이 서로 긴 히 력할 수 있는 최 의 

신여건과 수  높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제2절  혁신도시의 건설목적

2-2-1.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 의 지방이 을 계기로 신주도형 경

제의 지역거 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의 특색 있는 발 을 진함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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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혁신도시의 성격과 기능

2-3-1.  신도시는 지역의 신거  역할을 수행한다. 

  (1) 공공기 을 심으로 기업, 학, 연구소 등이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 도시

  (2) 지식 창출과 기술 신의 터 이 되는 지식기반 도시 

  (3) 신 주체간 상호학습을 통하여 신 역량이 강화되는 학습도시 

  (4) 기업의 첨단산업생산기술 등에 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높은 신이 창출되는 

첨단기업도시

2-3-2.  신도시는 양질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이다. 

  (1) 주거․교육․문화․의료․ ․체육시설 등 양질의 생활 여건 구비

  (2) 첨단 정보통신  교통체계 등 디지털 기반을 갖춘 첨단기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구비 

  (3) 녹지․공원․경 ․생태 등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도시환경 구비 

2-3-3.  신도시는 국가균형발 과 지역의 자립  발 을 선도한다.

  (1) 행정 심복합도시를 심으로 국 인 공공행정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국

토의 통합  발 을 유도

  (2) 지역의 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립  발 을 선도

제4절  혁신도시의 개발유형

2-4-1.  신도시의 개발유형은 ‘도시내 개발형( 신지구)’과 ‘도시 외곽 신시가지 

는 신도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도시내 개발형( 신지구) : 역시내의 기존 개발지 등을 활용한 소규모 개발

  (2) 도시 외곽 신시가지 는 신도시형 : ․ 규모의 신규 개발

제5절  혁신도시의 구성요소 및 공간구조

2-5-1.  신도시의 주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 , 기업, 학, 연구소 등의 신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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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 주체간의 공동 력  네트워킹 지원시설

  (3) 주거, 교육, 문화, 여가공간 등의 도시시설

2-5-2.  신도시의 공간구조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 , 산․학․연 시설, 교육․의료․문화 시설  주거단지 등이 유기 으

로 연계될 수 있는 공간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신 창출에 기여하고 쾌 한 정

주여건이 조성되도록 한다.

< 신도시 공간구조( 시)>

           ※ 신지구는 ‘ 심지구’ 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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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혁신도시 입지선정기준

제1절  입지선정원칙

3-1-1.  신도시는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에 1개씩 건설하되, 인

한 시․도간에 공동으로 건설할 수 있다. 

       다만, 역시의 경우 기 조성된 지역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추가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개발지의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 건설교통부장 과 의

하여 복수의 신지구를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 은 국가균

형발 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은 1개 신지구

에 한한다.

3-1-2.  지방으로 이 하는 공공기 은 신도시내로 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해안, 산악 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하여야 할 기 과 

소음 발생 등으로 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  등 지역의 특성과 이 기

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설교통부장 이 당해 공공기 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 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이 을 인

정할 수 있다. 

3-1-3.  신도시 입지는 효율성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내 형평성은 보완 으로 고려

하여 선정한다.

3-1-4.  신도시 입지는 산․학․연․ 의 상호교류를 진할 수 있고, 주거․교육․

의료․문화․교통․통신 등 편리한 생활환경과 양호한 정주여건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3-1-5.  신도시 입지는 기존 개발지 는 개발 인 토지를 최 한 활용하여 신규개

발수요를 최소화한다.

제2절  입지선정기준

3-2-1.  신거 으로의 발  가능성

 (1) 간선교통망과의 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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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과의 근성이 양호하여 이 기 의 원활한 업

무수행이 가능한 곳

  ② 행정 심복합도시와의 근성이 양호하여 국 인 공공행정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한 곳

 (2) 신거 으로서의 합성

  ① 이 기 의 기능  특성과 지역특화․ 략산업 등과의 연계로 지역내 효과

가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

  ② 학, 연구기 , 기업 등 련 신주체들과의 력이 용이한 곳

 (3) 기존도시 인 라  생활편익시설 활용가능성

  ① 기존도시의 교통․첨단통신․상하수도 등 물리  인 라   각종 사회․문화

 인 라를 활용하기 용이한 곳 

  ② 교육․의료․주거․문화 등 생활편익시설 활용이 용이한 곳

3-2-2.  도시개발의 정성

 (1) 도시개발의 용이성  경제성

  ① 산업단지, 택지지구 등 기존 개발지 는 개발 인 토지의 활용이 용이한 곳

  ② 련 법규상 개발제한이 없고, 도시세력권상 개발축 는 그 인근에 치하는 

등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과 부합하며, 지질․지형 여건  장래 확장 가능

성 등을 고려한 가용 토지 확보가 가능한 곳

  ③ 도로․용수공  등 간선시설 설치 부담이 거나 용이한 곳

  ④ 지가가 안정 이고 지장물이 으며, 이주 책이 용이하여 개발비용  민원 

유발이 은 곳

     ※ 지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

 (2) 환경친화  입지가능성

  ① 규모 ․성토 등 과도한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

여 지속가능한 발 을 도모할 수 있는 곳

  ② 지형 으로 안 하고, 쾌 한 정주환경 조성이 가능한 곳



- 306 -

3-2-3.  지역내 동반 성장 가능성

 (1) 지역내 균형발

  ① 역  차원에서의 연계발   지역내 균형발 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 

 (2) 신도시 성과공유방안

  ① 기 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시․도내 타 지자체와 공유

할 수 있는 방안

 (3) 지자체의 지원

  ① 기 지자체의 지원계획 (부지제공, 세 감면 등)

제4장  혁신도시 입지선정절차

제1절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1-1.  입지선정 원회의 구성            

 (1) 신도시의 입지 선정을 하여 시․도에 ｢ 신도시입지선정 원회｣(이하 “입지

선정 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입지선정 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인근 

시․도가 공동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원의 수를 30인이내로 할 

수 있다.

 (3) 입지선정 원회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원 에서 원들의 의견을 들어 

한다.

 (4) 입지선정 원회의 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하며, 시․도지사가 한다.

   ① 시․도지사가 국토․도시계획 는 지역경제․산업 분야에 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문가 에서 시․도 지역 신 의회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 체 원의 1/2

   ② 이 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체 원의 1/2(이  1/2은 이 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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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견을 변할 수 있는 자로 하고, 1/2은 국토․도시계획 는 지역경

제․산업 분야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  문가로 한다)

 (5) 시․도지사는 원장 는 원을 하는 경우 특정지역 유치 활동에 참여하

는 자 등을 배제하는 등 입지 선정이 공정하고 객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4-1-2.  입지선정 원회의 운

 (1) 입지선정 원회의 원장은 원회의 업무를 총 하며, 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입지선정 원회의 원장은 원회의 효율 인 운 을 하여 원 에서 간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입지선정 원회의 원활한 운 을 지원하기 하여 소속 공무원 

는 연구기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운 지원 을 구성할 수 있다.

 (4) 입지선정 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원장이 결정한다.

 (5) 후보지 선정 차, 원회 운  등 기타 세부 인 운 사항은 입지선정 원회에

서 정한다.

제2절  후보지 평가 및 입지 선정 

4-2-1.  신도시 입지는 ‘제3장 신도시 입지선정기 ’에 합하여야 한다.

4-2-2.  신도시 후보지 평가는 <별표 1> ‘ 신도시 입지선정을 한 평가기 ’에서 

정한 기 에 따라 실시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총  100 을 기 으로 

분야별 항목배 의 ±10%의 범  내에서 조정하여 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10 의 범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

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수를 가산하여 용할 수 있다.

4-2-3.  입지선정 원회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 지침의 내용을 반 한 후보지평가 

세부기 (평가방법  차 등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4-2-4.  입지선정 원회는 후보지평가 세부기 에 따라 후보지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며, 객 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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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입지선정 원회는 후보지 평가를 하여 필요한 경우 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2-6.  입지선정 원회가 후보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후보지 평가결과를 시․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입지 규모 및 지역적 범위

4-3-1.  신도시 입지의 규모는 이 기 의 규모와 기능  특성, 지역 신거 으로서

의 기능 수행, 당해 지역의 발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다음의 개

발유형별 시규모를 고려하여 정한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발유형별 규모 시>

  - 도시내 개발형( 신지구)             : 10만～50만평

  - 도시 외곽 신시가지 는 신도시형   : 50만～200만평

 ※ 구체 인 규모는 수요 조사 등을 거쳐 지구 지정시 확정

4-3-2.  신도시 입지의 지역  범 는 다음의 에 따라 정한다.

   ○○시 ○○동․○○동 일  약 ○○만평

   ○○군 ○○면․○○면 일  약 ○○만평

   ○○구 ○○동․○○동 일  약 ○○만평

제4절  정부 협의 및 입지 확정

4-4-1.  시․도지사는 신도시 후보지에 한 평가를 실시하기 에 평가 상 후보

지에 해 이 기 의회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4-2.  시․도지사는 최종 입지를 확정하기 에 정부와 의하여야 한다.

4-4-3.  시․도지사는 신도시 입지가 확정되면,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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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행정사항

제1절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

5-1-1.  시․도지사는 신도시 후보지  주변지역에 한 지가동향을 수시로 악

하여 지가 등이 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는 토지

투기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난개발 방지를 

해 건축제한 는 개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선정기한

5-2-1.  시․도지사는 이 지침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지선정 원회를 구성하여

야 한다.

5-2-2.  시․도지사는 2005년 9월 30일까지 신도시 입지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절  세부시행사항 등

5-3-1.  시․도지사는 이 지침의 용을 하여 필요한 경우 본 지침이 정하는 범  

내에서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3-2.  시․도지사는 신도시 후보지 선정  평가 등과 련하여 보안 유지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3.  당해 시․군․구내에 신도시 상후보지가 선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후보지 평가 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공유할 계획을 입지선

정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시행일

5-4-1.  이 지침은 지침 통보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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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도시 입지 선정을 한 평가기

구분
분야별

주요 내용
항목 배

신거 으로의
발  가능성

◊간선교통망과의 근성 ( 20 )

․도로, 철도, 공항 등 간선교통망
  과의 근성

․행정 심복합도시와의 근성

◊ 신거 으로서의 합성 ( 20 )

․지역 략산업 육성의 용이성

․ 학, 연구기 , 기업 등과의
  력 용이성

◊기존도시 인 라  생활편
익시설 활용가능성

( 10 )
․기존 도시의 인 라 활용가능성
․편익시설 활용가능성

도시개발의
정성

◊도시개발의 용이성     
경제성

( 15 )

․산업단지, 택지 등 기개발지의 
  활용가능성

․ 련법령에 의한 개발제한여부
  등 토지 확보의 용이성

․도로, 용수공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지가의 정성  부동산투기
  방지 책

◊환경친화  입지가능성 ( 10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개발 가능성
․쾌 한 정주환경 조성 가능성

지역내 동반성장
가능성

◊지역내 균형발 ( 10 ) ․지역내 균형발  가능성

◊ 신도시 성과공유방안 ( 10 )
․기 지자체의 신도시 개발
  이익과 성과공유계획

◊지자체의 지원 ( 5 ) ․기 지자체의 지원계획

총 점 100점

 ※ 입지선정 원회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총  100 을 기 으로 상기 분야별 항목배

의 ±10%의 범  내에서 조정하여 용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10 의 범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항목에 수를 

가산하여 용할 수 있다.




